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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박의현**

Educational Effects of a Persona-Chatbot-Based Virtual Resident 

Interview Program: Focusing on AI Literacy and 

Empathy Toward Residents of Other Regions

Euihyun Park*

요약 : 본 연구는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하기–팩트체크하기–기사 작성하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중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유럽 지역 주민과 아프리카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을 각각 적용하여 총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와 성찰일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질적 분석 결과, 학생들은 챗봇과의 

대화 과정에서 AI의 활용 방법과 오류 가능성을 이해하였으며, 타지역 주민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지역 환경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페르소나 챗봇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 페르소나 챗봇의 지리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페르소나 챗봇,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 AI 리터러시,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persona-chatbot-based virtual resident interview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AI literacy and empathy toward residents of other regions using a mixed-methods design. 
To this end, an instructional program consisting of “interviewing–fact-checking–article writing” was developed, 
along with measures of AI literacy and empathy toward residents of other region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174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virtual resident interview activities focusing on Europe and 
Africa over a total of eight class sessions. Pre- and post-test data and student reflection journals were analyzed. 
The quantitativ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both AI literacy and empathy toward 
residents of other regions. The qualitative findings indicated that,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chatbots, students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how to use AI and recognize its potential for error. They also came to perceive 
residents of other regions as individuals with concrete lived experiences and to understand their lives in relation 
to regional environ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veloped and evaluated an instructional program 
using persona chatbot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and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persona 
chatbots for use in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Persona chatbot, Virtual resident interview program, AI literacy, Empathy toward residents of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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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의 발

전으로 교육용 챗봇의 기능과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

되고 있다(Labadze et al., 2023). 기존 교육용 챗봇이 사

전에 설정된 규칙과 제한된 응답에 의존했다면, LLM 기
반 교육용 챗봇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

의 질문과 대화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응답을 유

연하게 생성할 수 있다(Kuhail et al., 2023; Smutny and 
Schreiberova, 2026).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교육

용 챗봇은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별화된 학

습 지원을 제공하며, 학습 수행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Kuhail et al., 2023; 
Labadze et al., 2023; 이소영, 2024; 이종원, 2024).

최근에는 LLM에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경험, 배경, 정
체성, 의사소통 방식을 부여해, 특정 역할과 관점에서 응

답하도록 설계한 페르소나 챗봇(persona chatbot)이 주

목받고 있다(Tseng et al., 2024). 페르소나 챗봇은 학습자

가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자연환경

과 인문환경이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하는 지리교육의 핵심 아이디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다(교육부, 2022). 지역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인 지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살

아가는 주민이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며 생활하는

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송하인, 2021). 이러한 점

에서 지역 주민의 관점과 생활 경험을 대화를 통해 탐색

할 수 있는 페르소나 챗봇은 지역 이해를 위한 새로운 학

습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을 조

정하는 개인화 학습 시스템(Park et al., 2024), 역사적 인

물을 구현한 역할 수행형 챗봇(Petousi et al., 2021; Kim 
et al., 2025), 교사 교육을 위한 가상 학생(Markel et al., 
2023) 등 다양한 페르소나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가 활용

되어 왔다. 국내 지리교육에서도 AI 챗봇을 활용한 수업

과 지리 탐구의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으나(이소영, 2024; 
이종원, 2024), 지역 주민을 페르소나로 구현해 주민의 삶

을 탐구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반영한 가상 지역 주민 인터

뷰 프로그램은 기존의 AI 활용 지리학습을 주민의 구체

적 삶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

상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지리 정보와 연계해 해석함으로

써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주민의 삶이 맺는 관계를 능동

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페르소나 챗봇 인터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AI 

리터러시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리터

러시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는 지식,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 유용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으로 활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비판적･윤리

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포괄한다(Long and Magerko, 
2020; Miao et al., 2024; Ng et al., 2024). 학생들은 페르소

나 챗봇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구체화

하고, 응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 질

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

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Xiao 
et al., 2026). 또한 가상 주민과 자연어로 대화하며 지역 주

민의 삶을 탐구하는 경험은 인공지능의 학습적 유용성을 

체감하게 하여 AI 활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지

속적인 활용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챗

봇의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자료와 비교･검증하는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정보에 오류나 편향이 포함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그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따라서 페르소나 챗봇 인터뷰 프로그램은 AI 관련 지

식을 실제 활용으로 전환하고, 긍정적인 활용 태도와 책

임 있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함으로써 AI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페르소나 챗봇 인터뷰 프로그램은 타지역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리교육에서 공감은 다른 지역 주민의 관점과 감정을 이

해하고, 그들의 삶을 지역의 공간적･사회적 조건과 연결

해 해석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다(Seow et al., 
2024; 조경철･한동균, 2025). 공감은 타인의 관점과 감정

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으로 구분되며, 범위에 따라 개인적 공감에서 사

회적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다(Davis, 1983; Decety and 
Jackson, 2004; Segal, 2011). 특히 사회적 공감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그 사람이 처한 사

회적 배경과 구조적 불평등까지 함께 이해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Segal, 2011). 국내 지리교육에서도 학생들의 공

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회적 약자 체험형 답사 프로그

램(최기중, 2025), 인간 너머의 지리를 반영한 공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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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연･김민성, 2025), 지리정보를 활용한 봉사 학습(손
민석, 2026)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은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생각과 행동을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감정

과 경험에 정서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인지적･정서적 공

감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 개인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개인적 공감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주

민의 경험을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구조, 문화 및 정책과 

연결해 해석하는 과정은 삶의 조건과 구조적 불평등을 이

해하는 사회적 공감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페르소나 챗

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감 

능력을 통합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세계지리 수업을 위한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해당 활동이 학생들의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에 대

한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

탕으로 지리 탐구 도구로서 페르소나 챗봇의 지리교육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

그램은 학생들의 AI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

그램은 학생들의 타지역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논의

1. 페르소나 챗봇 기반 학습

페르소나 챗봇은 경험, 배경, 성격, 정체성, 의사소통 방

식 등 역할 정보를 부여받고, 이를 일관되게 반영해 사용

자와 대화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이다(Tseng et al., 2024; Kim et al., 2025). 즉, 특정 인물

의 관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그 인물이 생각하고 말할 법

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챗봇이다. Chen et 
al.(2024)은 페르소나 챗봇과 유사한 개념으로 역할 수행 

언어 에이전트(Role-Playing Language Agent)를 제시하

고, 그 유형을 개별화 페르소나(Individualized Persona), 
캐릭터 페르소나(Character Persona), 인구통계학적 페

르소나(Demographic Persona)로 구분하였다.

개별화 페르소나(Individualized Persona)는 개인 비

서, 디지털 복제인간 등 개인화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

으로 구축되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페르소나로, 현실 세

계의 활동과 연결된 사용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함

으로써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Salemi et al., 2024). 캐릭터 페르소나는 유명인, 
역사적 인물, 허구적 인물 등 기존 문헌이나 대중문화에

서 널리 알려진 인물의 페르소나로, LLM이 해당 인물에 

관해 수집된 자료를 이해하고 주어진 지식과 맥락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역할을 수행한다(Shao et al., 2023). 인구

통계학적 페르소나는 직업, 민족집단, 성격 유형 등 공통

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초점을 둔 페르소나로, LLM
이 학습 데이터에서 형성한 통계적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한다(Gupta et al., 2024; Huang et al., 2024).
교육 분야에서 개별화 페르소나는 주로 개별 학생에게 

적응하는 지능형 튜터와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에 적용

되어 왔다(한예진, 2023; 정은영･고호경, 2025). 이러한 시

스템은 학생의 사전지식, 학습 성과, 동기, 선호, 대화 기록 

등을 학습자 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질

문･피드백･학습 과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Park et al.(2024)은 진단 결과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파악한 뒤, 이를 대화형 튜

터의 교수 전략에 반영하는 개인화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Wu et al.(2025)은 학생의 현재 숙달 수준, 과거 학습 

경험, 시간에 따른 지식의 망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일한 질문에도 학생별 학습 이력과 지식 상태에 적합한 설

명을 제공하는 수학 튜터링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교육에서 학생의 특성과 학습 상태가 고정된 사용

자 프로필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따

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동적 학습자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스템들은 

특정 인물의 정체성과 말투를 일관되게 재현하는 역할 수

행형 페르소나 챗봇이라기보다,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적 응답을 조정하는 개인화 학습 시스템에 가깝다. 
따라서 이 연구들을 페르소나 챗봇의 직접적 적용 사례로 

분류하기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경험을 모델링해 

상호작용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페르소나 챗봇과 개념적

으로 인접한 교육적 활용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캐릭터 페르소나를 활용한 연구는 역사교육을 중심으

로 일부 진행되어 왔다. 역사적 인물은 생애, 사상, 행적, 
발언 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역할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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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관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역사교

육이 강조하는 역사적 맥락의 이해와 역사적 관점 수용을 

대화 활동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Petousi 
et al.(2021)은 특정한 역사적 관점과 입장을 반영한 챗봇

과 학생들이 대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과거의 인물과 사건을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역사적 

공감을 촉진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25)은 

중학생이 LLM으로 구현된 역사적 인물과 실시간으로 대

화할 수 있는 HistoChat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 나폴레
옹･알렉산더와 같은 역사적 페르소나와의 대화는 학생

들이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인물의 동기와 경험을 탐

색하는 질문을 생성하도록 했으며, 역사 학습에 대한 호

기심과 정서적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처럼 

캐릭터 페르소나는 학생이 질문을 통해 특정 인물의 관점

과 경험을 탐구하는 대화 상대로 활용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페르소나를 교육에 적용한 연구도 일

부 이루어졌으나, 그 활용은 개별화 페르소나나 캐릭터 

페르소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교사 교

육을 위한 가상 학생 구현에 집중되어 있다. Markel et 
al.(2023)은 서로 다른 페르소나와 학습 목표를 지닌 GPT 
기반 가상 학생과 예비 교사가 대화하며 교수 방법을 연

습할 수 있는 GPTeach를 개발하였다. Liu et al.(2024)은 

학생 집단의 언어 능력과 성격 등 인지적･비인지적 특성

을 결합해 성격 인식형 가상 학생을 구현했으며, Jin et 
al.(2025)은 사전지식과 동기 수준이 서로 다른 가상 학생

과 교육용 에이전트의 대화를 생성해 교사가 에이전트의 

적응성을 검토할 수 있는 TeachTune을 개발하였다. 다
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학습자 집단을 교사 연습이나 교

육용 시스템 평가의 대상으로 모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

단의 구성원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삶과 관점을 탐구하

도록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범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페

르소나를 지역 주민으로 구현해 지리 학습에 활용한 연구

를 찾기 어려웠다. 지리교육에서는 다양한 지리적 요소

의 영향을 받은 주민의 삶을 탐구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

므로, 인구통계학적 페르소나는 지역의 다양한 삶을 구

체적인 주민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 도구로 활

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집단의 공통 특성을 하나의 전

형적 모습으로 고정하면 통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

으므로, 동일 지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

닌 복수의 주민 페르소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기준별로 다양한 페르소나 챗봇을 설계

해 활용하고자 한다.

2. AI 리터러시

AI 리터러시(AI literacy)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적 

역량이다(Long and Magerko, 2020; Ng et al., 2021). 초
기에는 AI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도구적 활용이 주로 강

조되었으나, 생성형 AI의 확산은 학습자의 역할을 정보 

탐색의 주체에서 AI 산출물을 평가하는 주체로 전환시켰

다(Gu and Ericson, 2025). 이에 따라 AI 리터러시는 윤

리적 판단력과 비판적 태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

의되고 있다(Hackl et al., 2026).
지리교육에서 AI 리터러시는 생성형 AI를 지리탐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역량이다. 지리탐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신뢰성과 관련성을 검토한 뒤 이를 공간

적･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이종원, 
2024). 따라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에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외부 자료와 비교･검증하고, 오류와 편향 가능성

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리교육에서 AI 리터러시

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지리정보를 탐색하는 능력뿐 아

니라,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리적 근거와 연

결해 해석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AI 리터러시의 복합성은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

에서도 드러난다.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영역에 관

한 지식과 이를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수행을 이끄는 가치

와 태도를 포괄한다(OECD, 2019). Ng et al.(2021)은 AI 
리터러시를 ‘이해-활용-평가-윤리’의 네 측면으로 개념화

했으며, 이후 Ng et al.(2024)은 이를 정의적(affective)･
행동적(behavioural)･인지적(cognitive)･윤리적(ethical) 
학습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다차원적 

구조가 제시되고 있으며(Kong et al., 2021; 김윤경, 2022; 
Wang et al., 2023; 황현정 등,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AI 리터러시를 AI 지식, AI 활용, AI 태도, AI 윤리

의 네 요소로 구조화하였다.
AI 지식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작동 원리, 주요 기능, 활

용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학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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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산출한다는 점, 학습 데이터와 모델의 특성이 출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 도구마다 기능

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생성 결과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

다는 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포함한다(Touretzky et al., 
2019; Long and Magerko, 2020). 이러한 지식은 AI 리터

러시의 인지적 기반으로서, 사용자가 목적에 적합한 인

공지능 도구를 선택하고 산출물을 해석･평가하며 인간

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도록 돕는다. Ng et al. 
(2021)에 따르면, AI 지식은 이해와 분석 수준의 인지 활

동에 해당하며 상위 수준의 평가 및 창조적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AI 활용은 문제와 목적에 적합한 인공지능 도구를 선

택하고, 인공지능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성된 

결과를 검토･수정해 실제 학습과 과제 수행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구체적

이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시를 구성하고, 산출물의 정확

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며, 다른 자료와 비교해 목적에 맞

게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Ng et al., 2021; 
Park, 2025). 특히 LLM 기반 인공지능을 목표 지향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생성된 결과에 따라 질문을 반복적으로 조정･개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Knoth et al., 2024). 따라서 AI 활용은 

AI에 관한 지식을 실제 수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학
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및 산출물 활용 과정을 지

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실천적 역량이다.
AI 태도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활용에 대해 학습자가 

지니는 정의적 성향으로, AI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 활용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속

적인 활용 의지를 포함한다. Ng et al.(2024)은 AI 리터러

시의 정의적 차원을 내재적 동기, 자기효능감, 관심, 자신

감으로 구성하였고, Suh and Ahn(2022)은 학생의 AI 태
도에 AI 학습의 즐거움과 흥미, AI 관련 활동 참여, 지속

적인 학습 의지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AI 태도는 AI에 관

한 지식이나 도구를 조작하는 기능과는 구별되지만, 이
러한 지식과 기능이 실제 학습 및 활용 행동으로 이어지

도록 뒷받침하는 정의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실제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AI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AI 리터러시와 진로 관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25).
AI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이는 AI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사회

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차원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

보를 검증하고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이 특정 개

인이나 집단에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포함한

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처럼 제출

하지 않고 인간과 AI의 기여를 구분하며, AI 활용으로 인

한 이익과 위험,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UNESCO의 학생용 AI 역량 프레임워

크는 AI 윤리를 네 가지 핵심 역량 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

고, AI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활

용할 것을 강조한다(Miao et al., 2024). AI 리터러시 척도 

연구에서도 윤리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과 구별되

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검증되었고(Ng et al., 2024; Ranieri 
et al., 2025), AI 윤리적 성찰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 
AI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회적 선을 고려하는 능력

으로 구성된다(Wang et al., 2025).
이상의 네 하위 변인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작용한다. AI 
지식은 인공지능을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지

적 기반을 제공하고, AI 태도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며 실

제 활용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의적 동기를 제공한다. AI 
활용은 지식과 태도를 실제 문제 해결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AI 윤리는 인공지능이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3. 공감 능력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그 사람의 입

장에서 이해하고, 그 경험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형성

하는 능력이다. Rogers(1975)는 공감을 타인의 내적 세계

로 들어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공감은 타지역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지리학습에서도 중요하다. 지역 주민 생활

은 지역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지리학습에서는 주

민의 경험을 지역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Seow et al., 2024).
공감에는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

과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반응하는 정서적 측면이 함께 

포함된다(Davis, 1983; Decety and Jackson, 2004).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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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한 연구에서도 공감은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

의 구분을 유지하는 복합적 구성개념으로 정의된다(Cuff 
et al., 2016; Eklund and Meranius, 2021). 이에 공감은 인

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박민, 2015), 두 차원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도 구별된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두 차

원이 부분적으로 구별되는 신경 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확

인된다(Shamay-Tsoory, 2011).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은 타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표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 결과 때문에 슬퍼할 때 친구가 시

험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고 높은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

에 실망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지

적 공감은 타인이 나와 다른 신념, 욕구, 의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마

음이론(theory of mind)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Premack 
and Woodruff, 1978). 또한 Davis(1983)는 인지적 공감

을 대표하는 요소로 관점 수용(perspective taking)을 제

시하였다. 관점 수용은 타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관점 수용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만으로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

고,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직접 경험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과 구별된다.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지각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반응을 함께 경험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 결과로 슬퍼할 때 마음

이 무거워지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Preston and de Waal(2002)의 지각-행위 모델(perception- 
action model)에 따르면, 타인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관찰자 자신의 상응하는 자율신경적 표상이 자

동으로 활성화되며 정서적 공감이 일어난다. 다만 정서

적 공감은 감정 전염(emotional contagion)과 구별된다. 
감정 전염은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명

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반면 정서적 공감은 자

신이 느끼는 정서가 타인의 경험에 대한 반응임을 인식하

고, 그 경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구분

을 유지한다(Decety and Jackson, 2004).

한편 공감은 작동 범위나 맥락에 따라 개인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공감

(individual empathy)은 전통적 관점의 공감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적 공감(interpersonal 
empathy)을 뜻한다. 즉 개인적 공감은 앞에서 정의한 공

감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 상

황에 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는 능력이다. 앞서 살

펴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이 이루

어지는 핵심 심리 과정이다.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은 개인적 공감의 범위를 

사회적･구조적 맥락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Segal(2011)
은 사회적 공감을 서로 다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

경을 지닌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삶을 둘러싼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통찰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공감 척도(social empathy 
index)에 따르면, 사회적 공감은 인지적･정서적 공감을 

포함한 대인관계적 공감에 더해 구조적 장벽에 대한 맥락

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와 다른 사회집단의 

위치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 수용(macro 
perspective-taking)을 포괄한다(Segal et al., 2012; 한동

균, 2024). 즉,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을 넘어, 한 사람

의 경험이 형성된 사회적 위치와 구조적 조건까지 함께 

이해하는 확장된 공감이다.
공감은 작동 방식에 따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

로, 적용되는 범위와 맥락에 따라 개인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타인을 어떠한 심리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면, 개인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은 타인의 경험

을 개인적 수준에서 이해하는지, 사회적･구조적 맥락까

지 확장하여 이해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공감의 작동 방식과 적용 범위라는 두 차원을 교차하

여, 공감 능력의 하위 변인을 대인 인지 공감, 대인 정서 

공감, 사회 인지 공감, 사회 정서 공감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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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학생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타지역 

주민의 삶과 관점을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생활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연계해 학습하는 세계지

리 수업에 적합한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중학교 1학
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6학
년도 1학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1학년 8개 학급 학생 

181명으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다. 이 중 

연구 기간 동안 관련 수업에 결석해 전체 활동에 참여하

지 못한 학생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 도
구 개발 및 타당화,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 및 논의, 결론

의 순서로 진행하였다(그림 1). 이론적 논의 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인(페르소나 챗봇 기반 학

습)과 종속변인(AI 리터러시,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검토하였다. 페르소나 챗봇의 개념

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AI 리터러시는 AI 지
식･AI 활용･AI 태도･AI 윤리로,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은 대인 인지 공감･대인 정서 공감･사회 인지 공감･사회 

정서 공감으로 구체화하였다. 
도구 개발 및 타당화 단계에서는 페르소나 챗봇과 이를 

활용한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학습 도

구와 측정 도구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 및 보

완하였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전 AI 리터러

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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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일한 성취기준의 10명의 가상 지역 주민 예시 

인물 사진 페르소나 학습내용 연계

[41] 아노응 

숫사왓

아노응 숙사왓은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12세 여학생이

자 가족 찻집 일을 돕는 초등학생으로, 밝고 예의 바르

며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오래

된 불교 사원과 황금빛 탑이 있어 아침이면 승려들의 

탁발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족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골목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아노응은 학교

가 끝난 뒤 손님에게 차와 간식을 내오며 태국식 인사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축제 기간에는 연등과 꽃 

장식을 준비하며 마을 어른들을 돕고, 사원 안에서 지

켜야 할 예절을 또렷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인물은 불교가 동남아시아의 문화경관과 생활양식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학생들

은 불상, 불탑, 사원, 승려의 탁발처럼 눈에 보이는 경

관 요소를 통해 종교가 공간에 남기는 흔적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인사 예절, 명상과 예불, 축제 준비, 
사원 방문 습관처럼 생활 속 실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치앙마이처럼 종교 경관이 관광과 결합한 

지역에서는 불교 문화가 지역 정체성 형성뿐 아니라 

경제 활동과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탐구할 수 있다.

[42] 라지브 

샤르마

라지브 샤르마는 인도 바라나시에 사는 17세 남학생

이자 향과 꽃을 파는 가족 가게를 돕는 고등학생으로, 
사려 깊고 책임감이 강하며 가족애가 깊은 성격이다. 
그의 집은 갠지스강과 가까워 이른 새벽이면 강가에

서 기도하거나 몸을 씻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본다. 
어머니는 전통 의상을 손질하고, 아버지는 향과 꽃을 

판다. 라지브는 방과 후 가게를 도우며 축제 때 쓰이

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과 함

께 집 안팎을 꾸민다. 그는 종교 의식이 특별한 행사

가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며 자라 왔다.

이 인물은 힌두교가 인도의 문화경관과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알맞다. 갠지스강의 종교

적 의미,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관념, 다신교 전통, 화
려한 의식과 명절 문화는 종교가 자연환경 인식과 행

동 양식에 깊이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강, 사원, 거리, 의복, 가족 의례가 종교와 결합해 하나

의 지역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종교가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 경관, 
상업 활동, 공동체 행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다. 이후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마지막 차시에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및 논의 단계에서는 병렬적 혼합 설계(con-

vergent parallel design)에 따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합하였다(Creswell and Plano 
Clark, 2018). 양적 분석에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검증하고, Cohen’s d를 산출하여 효과크기를 확

인하였다. 효과 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0.20
은 작은(small) 효과 크기, 0.50은 중간(medium) 효과 크

기, 0.80은 큰(large) 효과 크기로 해석하였다. 질적 분석

에서는 성찰일지의 문장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두 종

속변인의 하위 변인을 분석 유목으로 활용하여 지향적 내

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장은 하위 변인의 개념적 정

의와 측정 문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가 모호

한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였다. 
전체 자료의 코딩이 완료된 후에는 각 유목에 포함된 자

료를 다시 검토하여 분류의 일관성과 대표성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각 유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도출하였다.

2. 도구 개발 

1) 학습 도구 개발 

(1) 페르소나 챗봇 개발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페르소나 챗봇 기반의 가상 지

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먼저 페르소나 

챗봇을 개발하였다. 실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

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

용을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설계하였다. ChatGPT를 활

용해 각 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직업, 성격 등

을 포함한 약 400자 내외의 ‘페르소나’와 해당 인물이 지

리 학습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약 400자 

내외의 ‘학습내용 연계’ 자료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페르

소나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인물의 배경

과 관련 지리 학습 내용이 실제 지리적 사실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였다. 둘째, 특정 지역･연령･성별･학습 내용에 

편중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

화할 우려가 있는 인물과 내용은 직접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세계지리 영역의 19개 성취기준별로 

10명씩, 총 190명의 가상 인물 페르소나를 완성하였다. 
각 인물에는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번

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표 1은 성취기준 [9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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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일한 성취기준의 10명의 가상 지역 주민 예시 (계속)

인물 사진 페르소나 학습내용 연계

[43] 누르 아이샤 

라흐만

누르 아이샤 라흐만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

는 24세 여성이자 공공도서관 사서로, 배려심이 깊고 

개방적이며 꼼꼼한 성격이다. 그녀는 히잡을 단정히 

착용하지만 직장과 동네에서는 불교도, 힌두교도, 그
리스도교 신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명절

이 다가오면 서로 다른 인사말을 미리 익혀 두었다가 

먼저 축하를 건네고, 지역 행사에서는 전통 음식과 의

상을 소개하는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이다. 아이샤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기회가 된다고 믿는다.

이 인물은 말레이시아처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교과서에서는 말레이

시아가 이슬람을 국교로 두고 있으면서도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종교 축제를 기념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한 나라 안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제도와 태도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종교 공존은 단순히 같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공휴일, 축제, 복장, 음식, 학교생활 같은 

일상 속 규칙과 배려로 유지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 아흐마드 

파우지 프라타마

아흐마드 파우지 프라타마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에 사는 31세 남성이자 전통 시장 식재료 가게 주인으

로, 성실하고 온화하며 공동체 의식이 강한 성격이다. 
그는 손님이 찾는 음식이 할랄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설명해 준다. 금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모스크에 가고, 
라마단 기간에는 이웃과 해가 진 뒤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특히 소중히 여긴다. 가게 문을 닫는 시간도 

예배 시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종교가 생활 

리듬을 이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어려운 일이 생

기면 먼저 나서서 돕는 믿음직한 인물이다.

이 인물은 이슬람이 아시아의 생활양식과 문화경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 준다. 모스크의 돔과 첨탑, 
예배 시간, 금식, 할랄 음식 문화는 종교가 건축과 음

식, 시간 사용 방식에까지 깊이 스며든다는 점을 설명

해 준다. 학생들은 종교가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시장 운영 방식, 소비 습관, 공동체 의례와도 연결된

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처럼 여

러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에서는 다수 종교의 생활양

식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규칙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탐구할 수 있다.

[45] 마리아 

테레사 산토스

마리아 테레사 산토스는 필리핀 세부에 사는 45세 여성

이자 동네 제과점 주인으로, 사교적이고 따뜻하며 표현

력이 풍부한 성격이다. 그녀는 매주 가족과 함께 성당

에 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집 벽에는 십자가와 가

족사진이 함께 걸려 있고, 축제 시기가 되면 제과점 앞

에도 작은 장식을 달아 손님들과 기쁨을 나눈다. 지역 

행렬이 있는 날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관광객이 

물어보면 세부의 성당과 축제 문화를 자랑스럽게 설명

해 준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는 성격 덕분

에 동네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중심 인물로 통한다.

이 인물은 필리핀에서 나타나는 가톨릭 중심의 그리

스도교 문화경관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

다. 성당, 종탑, 십자가, 행렬, 성인 축제는 종교가 도

시 공간과 공동체 문화를 함께 조직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학생들은 아시아에서도 지역에 따라 우세한 종

교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거리 풍경, 기념일, 가족 의

례, 지역 축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교가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 형성과 관광 자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46] 텐진 도르지

텐진 도르지는 부탄 팀푸 외곽에 사는 68세 남성이자 

은퇴 후 마을 사원 관리를 맡는 노인으로, 느긋하고 지

혜로우며 말에 무게가 있는 성격이다. 젊은 시절에는 

산길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고, 지금은 손주

를 돌보며 마을 사원을 정리한다. 그는 언덕에 걸린 기

도 깃발과 작은 불교 사당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손주

들에게 빨리 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중요하

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관광객이 지나가면 산지 지역의 

불교 생활을 조용히 설명해 주는, 경험 많은 어른이다.

이 인물은 불교 문화가 산지 지역의 자연환경과 결합

해 형성되는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종교 경관은 대도

시의 큰 사원만이 아니라 마을 입구의 작은 사당, 언
덕의 기도 깃발, 공동 의례가 열리는 공간처럼 다양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은 같은 불교 문화권이

라도 지형과 생활환경에 따라 종교 표현 방식이 달라

진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산지 생활과 종교가 

결합해 주민들의 가치관, 시간 감각, 공동체 관계까지 

형성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47] 레일라 

하다드

레일라 하다드는 예루살렘에 사는 53세 여성이자 가

족 기념품 가게 운영 보조로, 침착하고 사려 깊으며 

역사 의식이 강한 성격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가족

이 운영해 온 가게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객과 

관광객을 맞이해 왔다.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지와 관련된 건물들을 볼 수 있어, 예
루살렘의 복잡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

며 살아간다. 평소에는 이웃과 차를 나누며 일상을 보

내지만 긴장 상황이 생기면 도시 전체의 공기가 금세 

달라진다는 점도 잘 안다.

이 인물은 예루살렘을 통해 종교의 공존과 갈등을 함

께 이해하게 한다. 교과서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리스

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공존하는 곳이며 종

교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사례로 제시된다. 학생들

은 한 도시 안에 여러 종교의 성지가 집중되면 문화경

관은 풍부해지지만, 역사와 정치 문제가 결합하면 갈

등의 강도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종교 갈등을 단순한 신앙 차이로 보지 않고 

공간, 역사, 주민 삶과 연결해 살펴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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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일한 성취기준의 10명의 가상 지역 주민 예시 (계속)

인물 사진 페르소나 학습내용 연계

[48] 오마르 칸

오마르 칸은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사는 

15세 남학생이자 학교 크리켓부 선수로, 조용하고 섬

세하지만 속이 깊은 성격이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친

구들과 크리켓을 하거나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평범

한 일상을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지역 갈등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할아버지

는 예전에는 관광객이 훨씬 많았다고 자주 말하고, 오
마르는 언젠가 자기 지역이 다시 평화로운 여행지로 

기억되길 바란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또래보다 

일찍 배운 학생이다.

이 인물은 카슈미르 분쟁을 생활세계와 연결해 이해

하게 한다. 교과서에서는 카슈미르가 인도와 파키스

탄이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는 대표적인 갈등 지역으

로 제시된다. 학생들은 종교와 영토 문제가 결합하면 

지역 주민의 이동, 관광, 상업 활동, 안전, 정체성까지 

폭넓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갈등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멈추는 것은 아

니며, 그 안에도 학교와 가족, 친구 관계 같은 일상이 

있다는 점을 통해 분쟁을 보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9] 파티마 

알누아이미

파티마 알누아이미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사는 

38세 여성이자 국제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자신감 있고 

세련되며 타 문화를 존중하는 성격이다. 그녀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학부모를 매일 만난다. 출근할 때

는 전통 의복인 아바야를 단정히 입고, 퇴근 후에는 가

족과 함께 웅장한 모스크가 보이는 거리를 산책하는 것

을 좋아한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도 전통 예절을 가르치려 한다. 빠
르게 변하는 도시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종교와 가족 전

통은 꼭 지켜야 할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인물은 이슬람 문화경관이 현대 도시 개발과 공존

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알맞다. 모스크, 돔형 지붕, 
첨탑, 전통 의복은 종교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요

소이며, 현대적 고층 건물과 함께 존재하면서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학생들은 종교 경관이 전통적

인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날의 도시 생활 속에서

도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

제 교류가 활발한 서남아시아 도시에서 전통과 세계

화가 어떻게 동시에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50] 다니엘 림 

웨이지에

다니엘 림 웨이지에는 싱가포르에 사는 72세 남성이

자 은퇴 후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로, 유머 감각이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너그러운 성격이다. 그는 시

장을 오가며 거리마다 다른 종교 시설과 음식점이 자

연스럽게 섞여 있는 풍경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젊
은 시절부터 서로 다른 종교의 기념일이 공휴일로 인

정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이웃이 명절 음

식을 나누는 일도 익숙하다. 새로운 문화를 낯설어하

기보다 반가워하는 태도를 지녔으며 손주들에게도 다

른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법을 알려 준다.

이 인물은 다종교 사회의 제도적 공존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교과서에서는 싱가포르의 다양한 종교 관

련 공휴일을 다문화주의 정책의 사례로 제시한다. 학
생들은 공존이 개인의 선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 제도, 교육, 생활 규범, 도시 공간 배치 

같은 사회적 장치와 함께 유지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

시민적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 인물 이미지는 생성형 AI 이미지 도구 Nano Banana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생성함.

리)02-02] ‘종교와 관련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경관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

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인다’와 연계해 개발한 가상 주민 

10명의 사례이다. 나이, 거주 지역, 직업, 성격을 다양하

게 구성하였으며, 불교･힌두교･이슬람교･그리스도교가 

우세한 지역뿐 아니라 여러 종교가 공존하거나 갈등하는 

지역의 인물도 포함하였다. 학생들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한 종교와 문화경관의 특성이 실제 주민의 생활

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할 수 있다.
완성된 페르소나는 교육용 챗봇 생성 플랫폼인 미조우

(Mizou)에 입력해 개별 챗봇으로 구현하였다. 이때 챗봇

이 해당 인물의 관점에서 응답하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질문에 답한 

뒤 관련 질문을 덧붙여 대화가 이어지도록 운영 규칙을 

설정하였다(그림 2). 더불어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인 나노 바나나(Nano Banana)를 활용하여 각 페르

소나의 특성을 반영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함

께 제시해 학생들이 대화 상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들렛(Padlet) 지도 양식

에 각 인물의 거주 지역과 챗봇 링크를 연결하였다(그림 

3). 학생들은 지도에서 탐구하고 싶은 가상 주민을 선택

한 뒤 해당 챗봇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

상의 위치 정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 경험을 연계해 탐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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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 주민 인터뷰 예시

그림 3.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하기 패들렛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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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페르소나 챗봇 기반 인터뷰 프로그램

차시 활동 세부활동

1
인터뷰 

하기

∎ 탐구 질문(“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확인하고 인터뷰 

목적 이해하기

∎ 패들렛에서 인터뷰할 가상 주민 선택하기

∎ 지역 환경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질문 10개 이상 구성하여 인터뷰 진행하기

∎ 질문과 답변을 구글 문서에 정리하기

2
팩트 

체크하기

∎ 구글 문서에 정리한 인터뷰 답변 10개에 관해 사실 여부 판단하기

∎ 인터넷 검색으로 근거 자료 수집하기

∎ 판단 결과(진실/거짓)와 근거 자료 링크를 구글 문서에 기록하기

∎ 사실과 다른 답변은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기

3-4
기사 

작성하기

∎ 기사 제목 정하고, 인물 사진 삽입하기

∎ 해당 인물의 삶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 동료 학생과 기사 공유 및 상호 피드백하기

∎ 성찰일지 작성하기

(2) 페르소나 챗봇 기반 인터뷰 프로그램 개발

수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유럽 및 아

프리카 단원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두 단원은 서로 다

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의 

생활 모습을 다루고 있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은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본 프로그

램의 탐구 질문을 적용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의 관계

를 탐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한 프

로그램을 서로 다른 두 지역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학생

들이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서 주민의 삶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교과서 학습을 통해 단원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 뒤,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뷰하기–팩트

체크하기–기사 작성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4
차시로 운영하였다. 이 3단계는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정

보를 수집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뒤, 이
를 해석･종합해 탐구 결과를 구성하는 지리 탐구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인터뷰하기’ 단계에서는 주민의 생

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팩트체크하기’ 단계에

서는 AI의 응답을 외부 자료와 비교･검증하며, ‘기사 작

성하기’ 단계에서는 검증된 정보를 종합해 지역적 맥락

이 드러나는 결과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프

로그램을 유럽과 아프리카 단원에 각각 적용해 총 8차시

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초안 개발 후에는 유럽 및 아프리카 단원 수

업 경험이 있는 교사 5명에게 페르소나 챗봇과 수업 프로

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교육과정 및 성취기

준과의 연계성,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에 대한 적합성, 
실제 수업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챗봇의 일부 내용과 프로그램 활동지를 

수정･보완하였다(표 2).

2) 측정 도구 개발 

(1) AI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I 리터러시를 

AI 지식, AI 활용, AI 태도, AI 윤리의 네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AI 지식은 인공지능의 원리와 특성을 이해

하는 능력, AI 활용은 인공지능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AI 태도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 활용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인식과 정의적 성향, AI 윤
리는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

점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위 변인의 정의를 토대로 황현정 등(2024)과 

김현지(2025)의 AI 리터러시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문항 개발 경험이 있는 지리교

육 전문가 3명의 검토를 통해 문항 내용의 적절성, 표현의 

명확성, 학생 수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일부 문항

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측정 도구는 AI 지식, AI 활용, 
AI 태도, AI 윤리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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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I 리터러시 측정 도구 

하위변인 순번 문항

AI 지식

1 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나는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의 특징과 차이를 알고 있다.

4 나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5 나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AI 활용

6 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인공지능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7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

8 나는 인공지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질문을 수정할 수 있다.

9 나는 인공지능의 답변을 다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10 나는 학습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태도

11 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12 나는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이 즐겁다.

13 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14 나는 인공지능이 나의 학습이나 생활에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15 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AI 윤리

16 나는 인공지능이 제공한 결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AI가 특정 집단에 편향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 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측정 도구 개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을 대

인 인지 공감, 대인 정서 공감, 사회 인지 공감, 사회 정서 

공감의 네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감

의 대상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므

로, 일반적인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대신 모든 문항의 공

감 대상을 ‘타지역 주민’으로 구체화하여 ‘타지역 주민 공

감 능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대인 인지 공감은 개인

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결합된 것으로, 특정 타지역 주

민의 관점에서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 정서 공감은 개인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이 결합된 것으로, 특정 타지역 주민의 감정과 경험에 정

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사회 인지 공감은 사

회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결합된 것으로, 타지역 주민

의 삶을 사회 구조와 지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사회 정서 공감은 사회적 공감과 정서적 공

감이 결합된 것으로, 지역 간 불평등과 구조적 장벽에 정

서적으로 반응하고 사회적 지원과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

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하위 변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동균(2024)의 

공감 관련 측정 문항을 참고해 문항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문항 개발 경험이 있는 지리교육 전문가 3명의 검토

를 통해 하위 변인과 문항 내용의 적합성, 공감 대상의 명

확성, 문항 간 의미 중복 여부, 학생 수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측정 도구

는 대인 인지 공감, 대인 정서 공감, 사회 인지 공감, 사회 

정서 공감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4).

(3) 측정 도구 신뢰도

AI 리터러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사전 0.92, 사
후 0.89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하위변

인별 신뢰도 역시 사전 0.78~0.86, 사후 0.71~0.84로 모

두 0.70 이상이었다.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도 사전 0.94, 사후 0.92로 높은 내적 일관성

을 보였고,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사전 0.83~0.89, 사후 

0.74~0.90으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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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측정 도구 

하위 변인 순번 문항

대인 

인지 

공감

1 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의 생각이 나와 달라도 그 이유를 헤아려본다.

3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의 행동을 보면 그 처지에서 원인을 짐작해본다.

4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의 고민을 들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한다.

5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이라면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인 

정서 

공감

6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정이 나에게도 전해진다.

7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이 힘들어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8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이 기뻐하면 나도 기분이 좋다.

9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된다.

10 나는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 주민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사회 

인지 

공감

11 나는 다른 지역의 생활 방식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12 나는 다른 지역의 어려움이 사회 구조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안다.

13 나는 지역 간 삶의 차이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 지역의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한다.

15 나는 지역의 지리와 역사가 지역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 노력한다.

사회 

정서 

공감

16 나는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알면 마음이 무겁다.

17 나는 특정 지역이 발전에서 오래 소외된 현실이 안타깝다.

18 나는 다른 지역 주민이 구조적으로 겪는 불평등이 부당하다고 느낀다.

19 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20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함께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표 5. 측정 도구의 신뢰도

영역 하위 변인 문항 사전 사후

AI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전체 20 0.92 0.89

AI 지식 5 0.83 0.78

AI 활용 5 0.86 0.80

AI 태도 5 0.85 0.84

AI 윤리 5 0.78 0.71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전체 20 0.94 0.92

대인 인지 공감 5 0.86 0.79

대인 정서 공감 5 0.89 0.90

사회 인지 공감 5 0.83 0.74

사회 정서 공감 5 0.88 0.89

IV. 연구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1) AI 리터러시 양적 분석 결과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AI 리터

러시 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7과 같다. AI 리터

러시 전체 평균은 사전검사 3.68점에서 사후검사 4.01점
으로 0.33점 상승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01), 효과크기는 0.57로 중간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AI 관련 지식, 활용 능력, 태도 및 윤리적 판단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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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I 리터러시 하위 변인별 점수 변화

하위 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AI 지식 3.59(0.81) 3.97(0.63) 0.38* 0.56

AI 활용 3.61(0.83) 4.03(0.66) 0.42* 0.62

AI 태도 3.46(0.89) 3.76(0.83) 0.29* 0.43

AI 윤리 4.05(0.69) 4.27(0.54) 0.22* 0.38

전체 3.68(0.66) 4.01(0.52) 0.33* 0.57

* p<0.01

표 7. AI 리터러시 문항별 점수 변화

하위 변인 문항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AI 지식

1 3.64(0.97) 4.01(0.78) 0.37 0.45

2 3.67(1.02) 3.99(0.83) 0.33 0.39

3 3.17(1.25) 3.44(0.95) 0.27 0.33

4 3.58(1.11) 3.97(0.93) 0.39 0.47

5 3.89(0.81) 4.41(0.78) 0.52 0.63

AI 활용

6 3.66(1.07) 3.97(0.87) 0.32 0.39

7 3.33(1.12) 3.76(0.99) 0.44 0.54

8 3.75(0.92) 4.26(0.79) 0.51 0.61

9 3.43(1.11) 3.90(0.94) 0.47 0.54

10 3.88(0.91) 4.26(0.80) 0.39 0.47

AI 태도

11 3.44(1.26) 3.72(1.18) 0.29 0.34

12 3.31(1.15) 3.63(1.07) 0.32 0.39

13 2.97(1.23) 3.30(1.14) 0.34 0.41

14 3.84(1.00) 4.09(0.95) 0.24 0.3

15 3.78(1.00) 4.04(0.93) 0.26 0.33

AI 윤리

16 3.72(1.00) 4.16(0.84) 0.43 0.51

17 3.71(1.06) 3.99(0.87) 0.28 0.36

18 4.52(0.77) 4.61(0.64) 0.09 0.14

19 4.13(0.95) 4.29(0.88) 0.17 0.23

20 4.18(0.86) 4.32(0.74) 0.13 0.19

으로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변인별 분석에서도 AI 지식, AI 활용, AI 태도, AI 

윤리 모두 사전･사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1). 이 가운데 AI 활용은 사전 3.61점에서 사후 

4.03점으로 0.42점 상승해 평균 차이가 가장 컸으며, 효과

크기는 0.62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수업에

서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질문과 답변을 반복적으로 

조정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가상 주민 인터뷰를 위해 질문을 구성하고, 답변이 충분

하지 않거나 질문 의도와 다를 경우 질문을 수정하거나 

후속 질문을 제시했다. 이후 AI의 답변을 외부 자료와 비

교･검증한 뒤 기사 작성에 활용했다. 문항별로는 AI의 답

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질문을 수정하는 능력을 측정한 

8번 문항의 효과크기가 0.6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프롬
프트 작성과 자료 비교 능력을 측정한 7번과 9번 문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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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하위 변인별 점수 변화

하위 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대인 인지 공감 3.78(0.84) 4.12(0.62) 0.34* 0.52

대인 정서 공감 3.61(0.97) 3.75(0.93) 0.14* 0.24

사회 인지 공감 3.58(0.82) 3.98(0.63) 0.40* 0.57

사회 정서 공감 3.80(0.86) 3.96(0.84) 0.16* 0.25

전체 3.69(0.74) 3.95(0.62) 0.26* 0.48

* p<0.01

각각 0.54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질문 생성･수정과 

정보 검증을 반복한 수업 활동이 AI 활용 능력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AI 지식은 사전 3.59점에서 사후 3.97점으로 0.38점 상

승했으며, 효과크기는 0.56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페르

소나 챗봇이 실제 주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특정 인

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경험했다. 동시에 팩트체

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인공

지능이 생성한 결과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고 있

다’는 5번 문항의 효과크기가 0.63으로, 전체 문항 중 가

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AI의 생성 능

력뿐 아니라 오류와 환각 가능성을 사용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며 AI의 특성과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AI 태도와 AI 윤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AI 태도는 0.29점 상승했고, 효과크기는 0.43으로 나타났

다. AI에 대한 흥미, 자신감, 유용성 인식, 지속적인 활용 

의지와 같은 정의적 특성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수업만

으로 크게 변화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AI 윤리는 

0.22점 상승했으며, 효과크기는 0.38이었다. 다만 문항별

로는 AI가 제공한 결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성을 측정한 

16번 문항의 효과크기가 0.5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나, 팩
트체크 활동과 직접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서는 변화가 확

인되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18번, d=0.14), AI 결과물

의 적절한 활용(19번, d=0.23),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20번, d=0.19)에서는 변화가 작았다. 이는 본 수업이 개

인정보나 결과물의 출처, 사회적 책임보다 AI 응답의 정

확성을 검증하는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두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AI 윤리의 사전 평균이 4.05
점으로 이미 높았다는 점에서 천장효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종합하면,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 이후 AI 리

터러시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으

며, 특히 AI 활용과 AI 지식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확

인되었다. 문항별 분석에서도 질문 수정, 프롬프트 작성, 
외부 자료와의 비교･검증, AI의 오류 가능성 인식과 같이 

실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과 직접 관련된 문

항에서 비교적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는 AI 리터러

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AI에 관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

뿐 아니라, 학습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를 

검토･수정･검증하는 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양적 분석 결과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 전후의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8, 9와 같다. 전체 평

균은 사전 3.69점에서 사후 3.95점으로 0.26점 상승했으

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Cohen’s d
는 0.48로, 작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에 가까운 효과크기

를 보였다. 하위 변인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

으나(p<.01),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변화 정도에

는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인지 공감에서 나타났다. 사전 3.58

점에서 사후 3.98점으로 0.40점 상승했으며, 효과크기는 

0.57이었다. 문항별로는 ‘다른 지역의 생활방식이 자연환

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11
번 문항의 효과크기가 0.54로 가장 컸고, 주민의 삶을 이

해할 때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14번 문항과 지역의 지

리･역사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15번 문

항도 각각 0.52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은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가?’라는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을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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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문항별 점수 변화 

하위 변인 문항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Cohen’s d
사전 사후

대인 인지 공감

1 3.87(1.05) 4.19(0.81) 0.32 0.39

2 3.95(1.02) 4.25(0.79) 0.29 0.36

3 3.63(1.09) 3.99(0.90) 0.36 0.44

4 3.82(1.04) 4.16(0.80) 0.33 0.41

5 3.62(1.05) 4.03(0.92) 0.41 0.48

대인 정서 공감

6 3.48(1.22) 3.62(1.12) 0.14 0.19

7 3.40(1.30) 3.56(1.22) 0.17 0.24

8 3.70(1.12) 3.79(1.09) 0.09 0.14

9 3.75(1.14) 3.91(1.09) 0.16 0.23

10 3.71(1.10) 3.84(0.99) 0.13 0.19

사회 인지 공감

11 3.63(1.07) 4.10(0.83) 0.47 0.54

12 3.65(1.01) 4.03(0.87) 0.39 0.45

13 3.69(1.13) 4.01(0.91) 0.32 0.38

14 3.50(1.05) 3.92(0.90) 0.42 0.52

15 3.41(1.05) 3.86(0.95) 0.44 0.52

사회 정서 공감

16 3.55(1.17) 3.68(1.15) 0.13 0.18

17 3.69(1.07) 3.85(1.07) 0.16 0.23

18 3.75(1.04) 3.94(0.97) 0.19 0.25

19 3.94(1.04) 4.07(1.00) 0.14 0.19

20 4.08(0.90) 4.24(0.79) 0.16 0.22

인문환경･역사･사회구조와 연결해 질문하고 외부 자료

와 비교･검증한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인의 특성이나 선택만으

로 설명하기보다,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해하는 경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인 인지 공감 역시 사전 3.78점에서 사후 4.12점으로 

0.34점 상승했으며, 효과크기는 0.52로 나타났다. 특히 다

른 지역 주민이라면 어떤 삶을 살지 생각해 보는 5번 문항

의 효과크기가 0.48로 가장 컸고, 주민의 행동을 그 사람

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3번 문항과 주민의 고민을 그 입장

에서 바라보는 4번 문항도 각각 0.44와 0.41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하나의 가상 주민을 선택해 직업, 가족, 일상생

활, 어려움, 가치관 등에 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주고받

았다. 이러한 경험은 타지역 주민을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추상적 집단으로 보기보다, 고유한 생각과 생

활 경험을 지닌 구체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

장에서 삶을 상상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대인 정서 공감과 사회 정서 공감의 변화는 상대

적으로 작았다. 대인 정서 공감은 0.14점 상승(d=0.24), 
사회 정서 공감은 0.16점 상승(d=0.25)으로 나타났다. 문
항별로도 다른 지역 주민이 기뻐할 때 함께 기쁨을 느끼

는 8번 문항(d=0.14), 다른 주민의 감정이 자신에게 전달

되는 정도를 묻는 6번 문항(d=0.19), 어려움을 겪는 주민

을 돕고자 하는 10번 문항(d=0.19)의 변화가 작았다. 사
회 정서 공감에서도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묻는 16번 문항(d=0.18)과 지역에 

대한 차별･편견에 불편함을 느끼는 19번 문항(d=0.19)
의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인터

뷰 질문과 팩트체크 활동이 주민의 생활조건과 그 원인

을 이해하고 정보를 검증하는 인지적 활동에 주로 초점

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민의 감정을 

깊이 탐색하거나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성찰하고 이를 

도움이나 연대와 같은 행동으로 연결하는 활동은 충분

히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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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감에 비해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지원 의지를 형

성하는 정서적 공감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 이후 타지

역 주민 공감 능력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 인지 공감과 대인 인지 공감의 변

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문항별 분석에서도 주

민의 삶을 지리적･사회적 맥락과 연결해 이해하거나 특

정 주민의 입장에서 삶을 상상하는 문항에서 비교적 큰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반면 정서적 공감 관련 문항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아, 타지역 주민에 대한 인지적 이

해를 정서적 공명과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감정과 경험을 성찰하고 이를 구체적 행동과 연결

하는 추가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질적 분석 결과

1) AI 리터러시 질적 분석 결과

(1) AI 지식: 사람처럼 대화하지만 오류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이해하다.

AI 지식에서는 AI가 실제 주민처럼 자연스럽게 대화

하고 특정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

타났다. 학생들은 페르소나 챗봇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

동안 살아온 주민처럼 말하고, 주민의 말투와 생활 경험

을 반영하여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 AI의 자연어 생성 능

력과 역할 수행 능력을 체감하였다. 학생 18은 챗봇이 실

제 주민처럼 대화한다는 점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언급하였다. 이는 AI가 만들

어 내는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정보의 정확성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인식한 사례이다.

실제 주민도 아닌데 실제 주민처럼 말하고, 그 지역에 오

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인터뷰해 주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가끔은 거짓말도 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학
생 18의 성찰일지)

학생들은 팩트체크 과정에서 AI가 질문과 관계없는 내

용을 제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사실처

럼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학생 173은 AI가 

빠르고 그럴듯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AI를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데

서 벗어나, 오류와 환각을 생성할 수 있는 불완전한 시스

템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AI의 오류를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AI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추가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AI는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일 처리 속도도 빨

라서 대부분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묻는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산이나 나라를 사실처럼 꾸며 낸 부분도 있었

다. (학생 173의 성찰일지)

(2) AI 활용: 질문을 수정하고 정보를 검증하는 순환적 

활용을 경험하다

AI 활용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구체

화하거나 표현을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AI의 첫 번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답변이 충

분하지 않을 때 “더 자세히”와 같은 조건을 추가하거나 

질문을 다시 구성하였다. 학생 102는 질문에 표현을 덧붙

이면 답변이 더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경험하였

다. 이는 AI의 결과가 사용자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이해하고, 질문을 조정하여 결과를 개선한 사

례이다.

AI가 알려 주는 내용이 모두 맞지는 않고 틀릴 수도 있다

는 것이 신기했다. 또 질문한 뒤에 ‘더 자세히’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고 자세한 답이 나와서 좋았다. (학생 102의 

성찰일지)

보다 높은 수준의 AI 활용은 질문 수정과 정보 검증을 

함께 수행한 사례에서 나타났다. 학생 93은 AI가 이전에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오류 정보를 사실처럼 말할 

때, 프롬프트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대화를 시작

하였다. 또한 AI의 답변을 실제 자료와 책을 통해 확인하

고, 검증된 정보를 학습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이는 본 수

업의 ‘인터뷰하기–팩트체크하기–기사 작성하기’ 과정이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AI를 조정하고 검증하는 순환

적 활용 경험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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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를 한 번 잘못 입력하면 계속 틀린 말을 하거

나, 앞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오류 정보를 사실

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때 새 대화를 시작하거나 프롬프

트에 조건을 추가해 다시 말해 달라고 했고, 오류 정보는 

실제 자료나 책을 보며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조금 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학생 93의 성찰

일지)

(3) AI 태도: 유용성과 우려가 공존하는 양가적 태도를 

형성하다

AI 태도에서는 기존에 AI를 부정확하고 쓸모가 적은 

도구로 인식했던 학생이 실제 수업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

성을 발견한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 54는 AI가 틀린 답을 

제시한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
상 주민 인터뷰 활동을 통해 AI가 교과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AI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서도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

다 균형 있는 태도로 변화한 사례이다.

나는 솔직히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맞는 말도 

잘하지 않고 틀린 말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수업

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학생 54의 성찰일지)

반면 AI에 대한 태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은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는 AI의 발

전 수준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AI가 인간의 역할과 일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을 걱정하였다. 학생 122의 응답은 

AI의 편리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사례이다. 이는 AI
에 대한 단순한 흥미나 기술 낙관론을 넘어 유용성과 위

험을 동시에 판단하는 양가적 태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이 아닌 가상 인물을 만들어 AI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지만, 점점 AI 세대가 되는 것 같아

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두 빼앗길까 봐 무섭기도 하다. 
(학생 122의 성찰일지)

(4) AI 윤리: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다

AI 윤리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

고 사용자가 근거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두드러졌다. 학생 38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으므로 실제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같은 응답에서 거주지, 얼굴,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AI 활용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뿐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책임

도 고려한 사례이다.

인공지능의 말이나 정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할 때는 그 정보가 실제인지 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의 거주지, 얼굴, 나이 등 개인정보

를 지키며 사용해야 한다.(학생 38의 성찰일지)

일부 학생은 AI의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AI에 지나

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학생 49는 AI가 

대부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으므

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존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보았다. 이는 AI를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아니라 사용

자의 사고와 문제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인식한 사례

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AI 윤리에 관한 성찰은 정보의 정

확성과 과의존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저작권, 출처 표시, 
AI 생성물의 사용 및 편향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제한적이

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 사실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수도 있

고, 인공지능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 (학생 

49의 성찰일지)

2)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질적 분석 결과

(1) 대인 인지 공감: 타지역 주민을 구체적인 삶을 지닌 

개인으로 이해하다

대인 인지 공감에서는 학생들이 타지역 주민을 특정 국

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집단으로 보는 데서 벗어

나, 각자의 일상과 직업, 어려움 및 생각을 지닌 개인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 4는 활동 이전에는 다른 

지역 주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가상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마다 구

체적이고 뚜렷한 삶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페르소

나 챗봇이 지도와 교과서 속 지역을 실제 사람이 살아가

는 장소로 이해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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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

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과 이야기해 보니, 주민마다 각자의 삶이 뚜

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 4의 성찰일지)

학생들은 타지역 주민과 자신의 생활 모습이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도 발견하였

다. 학생 51은 지역의 환경과 생활방식은 달라도, 주민들

이 서로를 아끼고 돕는 모습은 자신이 사는 사회와 비슷

하다고 이해하였다. 이는 타지역 주민을 낯선 타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과 유사한 관계와 감정을 지닌 사람

으로 이해한 사례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적 차이를 인

정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성을 발견하는 개인적 인지 공

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모습은 많이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돕는 모습은 같다는 것을 알았다. (학생 51의 성찰일지)

(2) 대인 정서 공감: 주민의 어려움과 노력에 정서적으

로 반응하다

대인 정서 공감에서는 주민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이나 

걱정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을 자신의 행동과 연결하려

는 반응이 나타났다. 학생 92는 원두를 생산하는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표현하였으며, 공
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주

민의 상황에 관한 인지적 이해가 정서적 반응을 거쳐 개

인적인 실천 의지로 확장된 사례이다.

원두를 재배하시는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어려움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공정

무역 제품을 하나라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학생 

92의 성찰일지)

주민이 겪는 어려움 자체보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꿈에 감동한 반응도 나타났다. 학생 159는 축구하기 어려

운 지역적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하는 주민의 모습에 감동하였다. 이는 타지역 주민을 어

려움에 놓인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

의 삶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한 사례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은 비교

적 자주 나타난 반면, 주민의 기쁨이나 행복에 함께 기뻐

했다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축구선수를 인터뷰했는데, 축구를 

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징이 있으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학생 159의 성

찰일지)

(3) 사회 인지 공감: 주민의 삶을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

하고 고정관념을 성찰하다.

사회 인지 공감에서는 주민의 생활을 개인의 선택이

나 노력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역의 인문환경 및 자연

환경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 21은 

지역의 지리와 역사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의 생활이 지역 환경과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는 본 수업의 핵심 질문인 ‘지역은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학생의 성찰에 직접 반영된 사례

이다.

나는 지역의 지리와 역사가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지역 주민의 삶이 자연환경, 인문환경과 관

련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 21의 성찰일지)

새로운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돌아

보고 수정한 사례도 나타났다. 학생 140은 아프리카를 빈

곤한 개발도상 지역으로만 생각했지만, 활동을 통해 여

러 지역이 독자적인 산업과 수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자신에게도 지역 편견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성찰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실적 지식의 

증가를 넘어 지역에 대한 단일한 이미지를 수정한 사례이

다. 다만 일부 학생은 자연환경이 주민의 생활을 일방적

으로 결정한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주민이 기술, 정책 및 

문화적 실천을 통해 환경에 대응한다는 상호작용적 관점

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빈곤하고 대부분 개발도상 지역인 줄 알았는

데, 알고 보니 세계 여러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고 독자적

인 능력을 지닌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 나
는 편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실망했다. (학생 140의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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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정서 공감: 지역의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와 

참여를 지향하다

사회 정서 공감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우열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민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

중해야 한다는 태도가 나타났다. 학생 13은 주민의 생활

방식이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

진다는 점을 이해한 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

람이나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

적 태도로 확장된 사례이다.

나와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은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고유한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문

화를 존중할 것이다. (학생 13의 성찰일지)

일부 학생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도 그러

한 노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학생 173은 

르완다의 의약품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

하는 주민을 인터뷰한 뒤, 각 지역이 처한 조건은 다르지

만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였

다. 이는 주민을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

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바라본 사례이

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

르완다에서 의약품 배송 드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주민을 

인터뷰했다.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지만 나라마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이

러한 노력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173
의 성찰일지)

종합하면, 학생들은 페르소나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AI의 유용성과 오류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질문을 

수정하거나 외부 자료와 비교･검증하며 AI를 주체적으

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타지역 주민을 구체적

인 삶을 지닌 개인으로 이해하고, 주민의 경험을 지역적 

맥락과 연결해 해석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모

습도 나타났다. 주민의 어려움과 노력에 정서적으로 반

응하고 지역의 차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도 확인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는 모습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통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면서 타지역 주민의 

삶을 개인적･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학습 경험이 나

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페르소나 챗봇 기반 가상 지역 주민 인터뷰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I 리터러시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특히 

AI 활용(d=0.62)과 AI 지식(d=0.56)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AI 리터러시가 인공지능 관련 개

념 학습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상황에

서 AI와 상호작용하며 산출물을 평가･조정하는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Long and Magerko(2020)와 Ng 
et al.(2021)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

은 가상 주민에게 질문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질문을 수정했으며, 챗봇의 답변을 외부 자료와 비교･검

증한 뒤 기사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AI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이해, 질문 수정, 정보 비교 능력에서 큰 변화가 나타

난 점은 ‘질문–응답–수정–검증–재구성’ 과정이 AI를 비

판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으로 기능했음을 보

여준다.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역시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으며, 특히 사회 인지 공감(d=0.57)과 대인 인지 공

감(d=0.52)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페르소

나 기반 대화가 특정 인물의 관점과 경험을 탐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Petousi et al.(2021)과 Kim et al.(2025)
의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다른 지역 

주민을 국가나 대륙을 대표하는 추상적 집단이 아니라 

직업, 가족, 일상, 고민을 지닌 구체적인 개인으로 이해하

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을 역사, 산업, 사회 구

조와 연결해 해석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는 타인의 

경험을 사회적･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사회적 

공감의 핵심으로 본 Segal(2011)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

다. 특히 사회 인지 공감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주민 생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라는 탐구 질문과 팩트체크 활동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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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험을 지역적 맥락과 연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

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인 정서 공감(d=0.24)과 사회 정서 공감(d=0.25)

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공감의 인지적 차원

과 정서적 차원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된다는 

선행연구(Davis, 1983; Decety and Jackson, 2004)와도 

부합한다. 본 수업은 주민의 생활조건과 어려움의 원인

을 질문하고, 이를 지리적 자료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그 결과 주민의 입장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인

지적 공감은 충분히 촉진되었지만, 주민의 감정을 깊이 

탐색하거나 학생 자신의 감정을 성찰할 기회는 상대적으

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후속 수업에서는 주민의 어려

움뿐 아니라 행복, 희망, 자부심 등을 질문하도록 하고, 주
민에게 편지 쓰기나 지역 문제 해결 방안 제안과 같은 활

동을 연계해 인지적 이해를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실천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르소나 챗봇을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 학습의 맥락에 맞게 설계하

고, 이를 수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의 페르소나 챗봇 관련 연구가 개인화 튜터나 역사적 인

물과의 대화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2022 개
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성취기준과 교과

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상 지역 주민의 페르소나를 

설계하고 이를 챗봇으로 구현하였다. 더 나아가 페르소

나 챗봇을 단순한 자유 대화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주민을 인터뷰하고 응답을 

검증한 뒤 결과물을 작성하는 일련의 탐구 활동에 배치하

였다. 이는 생성형 AI를 교과교육에 활용할 때 기술 자체

를 도입하는 것보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 내용, 
탐구 활동에 부합하도록 AI의 역할과 활용 방식을 설계

하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김민성, 2021).
둘째, 페르소나 챗봇 기반 수업 참여 전후의 AI 리터러

시와 타지역 주민에 대한 공감 능력의 변화를 혼합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

를 통해 두 변인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학
생들의 성찰일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수업 과정에서 나

타난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페르소나 챗봇 기반 학습의 효과를 단순한 흥미나 만족도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과 인식 변화 및 그와 관련된 

학습 경험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페르소나 챗봇의 지리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

했다는 점이다. 페르소나 챗봇은 학생들이 실제로 만나

기 어려운 세계 여러 지역의 주민과 대화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을 지형･기후･문화･산업･인구 등 지리정보의 집

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

해하도록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주민의 일상과 생각을 

탐색하며, 그들의 삶을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연결해 

해석하였다. 또한 챗봇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외부 자료와 비교･검증함으로써, 생성형 AI를 단순한 정

보 제공 도구가 아니라 질문하고 검증하며 지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탐구 자료로 활용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직

업과 생활환경을 지닌 주민과의 대화는 특정 지역을 단일

한 이미지로 이해하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페르소나 챗봇은 지역에 관한 객

관적 지식과 주민의 생활 경험을 연결하고, 인간과 환경

의 관계 및 지역적 맥락을 탐구하며, 다양한 지역의 삶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지리교육 도구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AI 리터러시와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을 학교 수

업 맥락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AI 리터러시는 AI 지식, AI 활용, AI 태도, AI 윤리의 네 

하위 변인으로 구성했으며,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은 공

감의 인지적･정서적 차원과 개인적･사회적 차원을 교차

해 대인 인지 공감, 대인 정서 공감, 사회 인지 공감, 사회 

정서 공감의 네 하위 변인으로 구체화했다. 두 측정 도구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와 

신뢰도 분석을 거쳤으며, 향후 관련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진행되어 관찰된 변화를 프로그램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한 학교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도 제약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AI 리터러시 및 타지역 

주민 공감 능력 측정 도구는 전문가 검토와 내적 일관성 

분석을 거쳤으나, 독립된 표본을 활용한 요인구조 및 구

성타당도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셋째, 가상 지역 주민

은 생성형 AI로 구현한 페르소나이므로 실제 주민의 경

험을 온전히 재현하기 어렵고, 챗봇 응답에 오류나 편향

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질적 분석의 일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코딩 기준에 따른 반복적인 검토를 실시하였

으나, 연구자 1인이 분석을 수행하여 복수 코더를 통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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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

단을 포함하고,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된 표본을 활용해 측정 도구의 요인구조

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실제 지역 자료와 주민 경험을 반

영하여 페르소나를 고도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나아가 

다양한 페르소나 설계 방식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함으로

써, 페르소나 챗봇을 활용한 지리 수업의 작동 원리와 설

계 원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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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지리 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성정원*·채나미***

An Analysis of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of Economic Geography as a School Subject

Jeong-won Seong*⋅Na-mi Cha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과목의 교육적 가치 및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리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을 바탕으로 62개의 내용 요소와 8개의 과목 인식 문항을 구성하고, 전국의 지리 교사 

1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전체 적합도는 

평균 4.1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컬 가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및 상품사슬 등 현대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의 관계를 다룬 내용은 높게 평가된 반면, 고전 입지 이론, 전통 무역 이론 및 자원의 단순 분포와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교육 필요성에 비해 학생 

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을 위해 현대 경제 공간의 변화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진로 연계와 기존 지리 과목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경제지리, 내용 적합성, 지리 교사 인식, 차기 교육과정 재도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ing the subject of economic geography 
in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by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elements of economic geography 
and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ubject’s educational value and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schools. 
To this end, based on the economic geography subject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and the geography elective 
subject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62 content elements and 8 items assessing perceptions of the 
subject were developed,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18 geography teacher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s, one-way ANOVA, and paired-samples 
t-tests, whil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open-ended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the economic geography content elements was rated highly, with a mean score of 4.19. Content 
elements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economic activities and regional change, such as spatial 
inequality, glocal value chai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energy transition, food security, and commodity chains, 
were rated highly. In contrast, classical location theories, traditional trade theories, and basic descriptions of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received relatively low ratings. Teacher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geography subject were generally positive, but the perceived likelihood of students choosing the subject wa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its perceived educational necess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introducing economic geography 
requires content centered on changes in contemporary economic space and real-world issues, stronger links to 
career pathways, and clearer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geography subjects.
Key Words : Economic geography, Content appropriateness,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Reintroduction into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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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 경제의 변화가 곧 공간의 재편으로 나타나는 오늘

날, 경제지리는 현대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

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
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지역 간 불균등 성장은 세계 경제

의 공간 구조를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

한 변화 속에서 개별 지역의 경제활동을 고립된 현상이 아

니라 전 지구적 공간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

는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VC)

의 한계와 불안정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로의 재편과 제조업의 리쇼어링

(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본격화되고 있

다(구양미, 2020; 이병민, 2021).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가 

지역을 일방적으로 동질화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글로벌 

스케일과 로컬 스케일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세방화

(glocalization)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단

순히 장소성을 상실한 초국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지구

적 생산･분업 체계가 구체적인 지역의 산업 집적 및 제도

적 환경과 결합하여 국지화(localization)되는 다중 스케일

(multi-scale)의 공간적 과정이다(이종호･조철기, 2026; 이
종호･채민수, 2026). 즉, 전 지구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수

직적 분업 사슬이 확대되더라도, 가치의 실질적 창출과 혁

신은 구체적인 장소의 지역혁신체계(RIS) 및 행위자 간 

관계망 속에서 구현된다(이종호･채민수, 2026). 이러한 관

점은 Massey(2005)가 주장한 관계적 공간관과 맥락을 같

이하며, 장소 간 초국적 연결성을 다중 스케일(multi-scale) 
관점에서 파악하는 지리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리적 관점에서의 경제 교육은 이처럼 다차원적인 공

간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타 교과와 차별화되는 고유

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김민우･박선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사회 영역의 경제 관련 단원이 주로 국제 거래

의 효율성, 자유무역의 필요성 등 시장 효율성과 경제성장

을 강조하는 관점 위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반

면, 지리 영역은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초

래하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평등, 본국의 산

업공동화 및 일자리 감소,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 및 환

경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까지 성찰적이고 균형 잡힌 시

각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종호･조철기(2026)는 이러

한 지리적 해석 및 맥락화 능력을 ‘경제지리 문해력’으로 정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균등한 공간 구조에 대한 통찰과 

공간 정의(spatial justice)를 지향하며 실천하는 ‘비판적 공

간 시민성(critical spatial citizenship)’의 함양이 경제지리 교

육의 궁극적 지향점임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지식을 결합한 경제 교육은 학생들이 실세계의 공간 문제

를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비판적 공

간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

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 왔

다. 경제지리는 교수요목기부터 특수경제지리라는 과목

으로 편성되었고 1950년대에는 국가 주요 시험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졌다(안종욱, 2012). 
그러나 1954년 1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경제지리는 

실업계 과목으로 재편되었고, 5차와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못하였다(박선미, 2018). 7차 교육

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에 편성되었

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독

립된 과목으로 재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 내에서 경제 공간을 체

계적으로 가르치는 틀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채나미･

성정원(2026)은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 내용 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

와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경제

지리 내용 요소의 56.1%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생략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지리가 독립 과목으로서 사라

진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내용 요소를 학생들이 체계적으

로 학습할 기회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지리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교육과정상

의 공백이 동시에 확인되는 상황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교과 내용의 사회적, 교육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리 교사의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사의 

인식과 지도 가능성은 새로운 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

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글
로컬 가치사슬, 모빌리티 변화, 공간적 불평등 등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공간 변동과 글로벌 경제 체제 이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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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주요 내용

경제지리 인식에 대한 설문지 작성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초안 작성

○ 설문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지리교육과 교수 3명)

지리 교사 대상 설문
○ 대상 및 방법: 전국 지리 교사 118명, 온라인 설문조사

○ 기간: 2026. 03. 21. ~ 2026. 03. 25.

설문 결과 양적 분석
○ 기술통계 분석

○ 집단 간 차이 검증(t-test, ANOVA)
설문 결과 질적 분석 ○ 서술형 문항에 대한 연구자 2인의 질적 분석

내용 분석 결과 해석 ○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결과 해석 및 정리

표 2. 연구 대상

배경 변인 구분 빈도(N=118) 비율(%)

성별
남 61 51.7
여 57 48.3

학교 유형
국･공립 97 82.2
사립 21 17.8

학교급
중학교 103 87.3

고등학교 15 12.7

재직 기간

10년 미만 62 52.5
10년 ~ 20년 32 27.1

20년 이상 24 20.3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 과목 

교수 경험

있음 31 26.3

없음 87 73.7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 

학습 경험

있음 34 28.8

없음 84 71.2

근무 지역

강원-수도권 71 60.2
경상권 25 21.2

제주-전라권 14 11.9
충청권 8 6.8

필요한 내용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

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

치 및 개설 가능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지리 교사

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현장 실행 가능

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제지리 과목의 내용 요소와 교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절

차는 표 1과 같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는 

크게 2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차기 교육

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될 경우,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은 경제지리 교

과서가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7차 교육

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 경제지리와 관련

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주

제는 김인엽(2025)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지리 과

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으로 경제지리 과

목의 유용성, 교사 수용성, 교수 가능성, 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

진 2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교차 검토한 후, 지리교육을 전

공한 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교수 3인
은 지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교과교육 전공자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경제지리의 내용 요소 반

영 여부와 교육과정 간 내용요소 연계의 적절성을 검토하

였다. 또한 현직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문항

의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설문은 경제지리 

개념의 학문적 타당성 검증보다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적합성 및 교사 인식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용 검토진으로 경제지리 내용학 전문가보다는 지리교

육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진은 교수 3인
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내용, 표현, 구성을 보완

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은 2026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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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원별 기술통계

대단원 M SD 중단원 M SD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4.34 0.61
Ⅰ-1.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4.26 0.72
Ⅰ-2. 세계 경제 발전과 경제 환경 변화 4.41 0.64

Ⅱ. 자원과 자원 문제 4.10 0.71

Ⅱ-1. 자원과 환경 4.31 0.72
Ⅱ-2. 식량 자원 4.06 0.73
Ⅱ-3. 광물 및 에너지 자원 4.26 0.79
Ⅱ-4. 물 자원과 삼림 자원 3.85 1.04

Ⅲ. 공업과 무역 4.16 0.74

Ⅲ-1. 공업과 인간 생활 4.21 0.90
Ⅲ-2. 공업 입지 이론 3.92 0.95
Ⅲ-3. 공업 발달과 공업 지역 4.29 0.78
Ⅲ-4. 무역과 경제 발전 4.18 0.85

Ⅳ. 서비스 산업 4.26 0.69

Ⅳ-1. 서비스 산업과 인간 생활 4.41 0.73
Ⅳ-2. 도･소매업의 입지와 변화 4.13 1.04
Ⅳ-3. 교통과 정보 및 지식 산업 4.33 0.71
Ⅳ-4. 여가 및 관광 산업 4.22 0.90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4.06 0.85
Ⅴ-1. 지역 개발의 이론과 실제 4.08 0.90
Ⅴ-2.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 4.04 0.97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4.23 0.80
Ⅵ-1. 세계 경제 협력기구와 다국적 기업 4.23 0.84
Ⅵ-2.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 4.25 0.96

리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별은 남성 61명(51.7%), 여

성 57명(48.3%)이고, 근무하는 학교의 유형은 국･공립 

97명(82.2%), 사립 21명(17.8%)이다. 현재 근무 중인 학

교급은 중학교 103명(87.3%), 고등학교 15명(12.7%)이
며, 재직 기간은 10년 미만 62명(52.5%), 10년 이상 20년 

미만 32명(27.1%), 20년 이상 24명(20.3%)이다. 경제지

리 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사 31명(26.3%), 강의 경

험이 없는 교사 87명(73.7%)이고, 경제지리 수업을 수강

한 교사 34명(28.8%), 경제지리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

는 교사 84명(71.2%)이다. 근무 지역은 강원-수도권 71명
(60.2%), 경상권 25명(21.2%), 제주-전라권 14명(11.9%), 
충청권 8명(6.8%)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3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경제지리 내용 요

소의 적합성을 물어보는 62문항은 Cronbach’s α 계수가 

.977,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8문항은 

Cronbach’s α 계수가 .932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는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서술형 문항의 응답은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진은 응답을 반복 검토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 이후 유사한 응답을 범주로 통합하고, 연구진 간의 협의

를 통해 범주별 주요 내용과 대표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 결

과를 양적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경제지리 내용 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

식 분석

1)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원별 

기술통계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이 재도입

될 경우, 어떠한 내용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

리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와 이와 연관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종합하여 전국의 지리 교사 118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경제지리 과목이 차기 

교육과정에서 재도입될 경우 해당 내용이 과목의 내용 요

소로 적합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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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Ⅰ-1-1 ∙ 경제활동의 의미와 종류 4.05 0.94
Ⅰ-1-2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4.18 0.92

Ⅰ-1-3
∙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변화

  －성장지역(4차산업)과 쇠퇴지역(제조업) 사례
4.55 0.73

Ⅰ-2-1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

  －공간적 불균등, 글로컬 가치사슬(GLVC)
4.64 0.63

Ⅰ-2-2
∙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연적 요인, 인문적 요인
4.26 0.88

Ⅰ-2-3
∙ 세계화와 지역화

  －글로컬라이제이션, 다중 스케일 관점의 세계 시민성
4.37 0.93

Ⅰ-2-4
∙ 국가 간 지역 협력체와 경제블록

  －EU, AU, ASEAN, USMCA, MERCOSUR
  －RCEP, IPEF, BREXIT

4.35 0.96

각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원별 기술통계를 보면 표 3과 같다.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대단원별 기술

통계 결과를 보면,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M=4.34, 
SD=0.61), Ⅳ. 서비스 산업(M=4.26, SD=0.69),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M=4.23, SD=0.80), Ⅲ. 공업과 무

역(M=4.16, SD=0.74), Ⅱ. 자원과 자원 문제(M=4.10, 
SD=0.71),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M=4.06, SD=0.8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원이 적합성에 대한 평점이 5점 

척도에서 4점을 넘고, 대부분 표준편차가 1 미만으로 나

타난 것을 보아, 내용 요소 전반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

인 인식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

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은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Ⅳ. 서비스 산업,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제와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관한 내용으로, 현실의 경제 상황을 이

해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반면, Ⅱ. 자원과 자원 문제와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

제는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낮은데 이는 물 자원, 삼
림 자원,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 등의 내용 요소가 경제지

리 고유의 내용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의 성취기준에 해당하

는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62개의 평가 요소에 대해 적합성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은 4점 이상으

로 높고, 표준편차는 1 미만의 수렴된 의견의 결과를 보이

지만,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하위 요

소별 기술통계

전체 62개 내용 요소의 평균은 4.19(SD=0.64)로, 교사들

은 제시한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해 높게 평가

하였지만, 내용 요소별로 보면 2.95~4.64까지 응답의 결과

가 분산되어 있다. 적합성을 내용 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경

제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원

‘Ⅰ.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4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

는 4.34(SD=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는 

세계 경제 발전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루면서 글

로벌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글로컬 가치사

슬, 경제블록 등의 개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불

균등, 우리나라의 공간적 불균등의 사례 등에 대해 적합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요소는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

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회 영역의 ‘경제’ 과목과 차별화된 경제지

리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이다. 교사들은 경제학적 기초 

개념의 단순 나열적 기술을 우려하며, “경제의 기본 개념

은 가급적 얕게 다루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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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Ⅱ-1-1 ∙ 자원의 의미와 특성 4.13 0.95

Ⅱ-1-2
∙ 자원 개발에 따른 문제

 －환경 문제, 고갈 문제, 국가 간 분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 전환적 삶

4.43 0.77

Ⅱ-1-3 ∙ 자원 고갈에 따른 문제 4.36 0.88

Ⅱ-2-1
∙ 농업 발달 조건과 농업입지론

 －튀넨의 고립국 이론
2.95 1.37

Ⅱ-2-2
∙ 우리나라 농업 발달과 지역적 분포

 －기후 위기 대응, 농산물 차별화, 스마트 농업, 
 －제조, 관광, 서비스가 결합된 6차 산업

4.21 1.00

Ⅱ-2-3
∙ 세계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식량작물, 기호작물, 축산물

 －상품사슬,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

4.53 0.78

Ⅱ-2-4

∙ 식량 자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역 간 식량 수급 격차 문제

 －곡물 메이저 기업의 독점 문제

 －식량 안보, 식량 주권

4.55 0.73

Ⅱ-3-1
∙ 주요 광물 자원의 생산, 소비, 분포, 이동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3.91 1.12

Ⅱ-3-2
∙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생산, 소비, 분포, 이동

 －화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천

4.27 0.93

Ⅱ-3-3

∙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소비에 따른 공간 불평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4.61 0.64

Ⅱ-4-1 ∙ 물 자원의 생성, 분포, 이용 특성 3.91 1.08
Ⅱ-4-2 ∙ 물 자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3.92 1.06
Ⅱ-4-3 ∙ 삼림 자원의 생성, 분포, 이용 특성 3.80 1.08
Ⅱ-4-4 ∙ 삼림 자원의 기능과 관리 방안 3.76 1.11

개설된 경제 과목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경제와 지리

의 경계에서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지리의 관점으

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공간적 맥락과 장소성을 강조하

는 지리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 있

는 내용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본 대단원의 평균 점수는 

4.34(SD=0.61)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

들이 이 단원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및 사회적 변화 흐름

을 다루기에 매우 유용한 지역 변화 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성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세계지리적 초점 

위에서 최신 경제 패러다임과 지리적 요소를 유연하게 결

합하는 형태의 트렌디한 교과서 및 자료 개발이 병행되어

야 한다”, “경제블록 등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교과서 

집필 시 시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

성 기술 통계는 표 5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10(SD=0.71)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단원

에서 자원의 의미, 물 자원, 삼림 자원, 광물자원 등 주요 

자원의 분포와 관련한 내용 요소는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식량 자원에서 상품사슬과 공정무역,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에너지 자원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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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Ⅲ. 공업과 무역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Ⅲ-1-1 ∙ 공업활동의 특성과 공업 입지 요인

 －원료･시장･노동 지향 입지
3.97 1.20

Ⅲ-1-2 ∙ 공업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긍정･부정적 측면: 인간소외, 오염, 불균형
4.22 0.99

Ⅲ-1-3 ∙ 유연 생산 체제 및 환경 친화적 구조로 전환 4.43 0.93

Ⅲ-2-1 ∙ 공업 입지론의 개념과 원리

 －베버의 공업입지
3.36 1.42

Ⅲ-2-2 ∙ 중화학 공업의 입지 특성

 －적환지 지향, 원료 지향, 시장 지향
3.76 1.27

Ⅲ-2-3 ∙ 초국적 기업의 입지 원리

 －노동의 공간적 분업, 글로컬 가치사슬
4.63 0.57

Ⅲ-3-1 ∙ 우리나라 공업 발달 및 구조 변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업의 이중구조
4.31 0.89

Ⅲ-3-2 ∙ 우리나라 주요 공업 지역 형성과 변화

 －수도권, 남동임해, 남서해안 등
4.14 1.02

Ⅲ-3-3 ∙ 세계 주요 공업 지역 형성과 변화

－서부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등
4.19 1.06

Ⅲ-3-4
∙ 공업 집중에 따른 문제점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오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국가균형발전

4.52 0.70

Ⅲ-4-1 ∙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 이론

 －비교우위, 절대우위
3.93 1.17

Ⅲ-4-2 ∙ 우리나라 무역의 발달 및 무역구조

 －시대별 수출품, 높은 무역의존도
4.08 1.03

Ⅲ-4-3
∙ 세계무역기구와 경제 블록

 －EU, AU, ASEAN, USMCA, MERCOSUR
 －RCEP, IPEF

4.27 0.98

Ⅲ-4-4 ∙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 방안

 －산업 구조 고도화, FTA 4.42 0.82

믹스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분포와 특

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원의 가치사슬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적 불균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

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 농업 입지 이론인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

한 현대적 재구성 요구이다. 고립국 이론은 전체 62개 내

용 요소 중 가장 낮은 2.95(SD=1.37)의 적합도를 기록하

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

의 과목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
대의 경제지리학에서 고립국 이론이 갖는 실질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튀넨 제

외”와 같은 단순히 이론을 배제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이론 자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 현대 사회에 맞

추어 분석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

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절충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 암기 학습의 지양과 환경 친화적 이슈 중심으

로의 전환이다. 교사들은 자원의 분포나 통계를 단순 나

열하는 서술 방식에 대해 “자칫 암기 위주의 과목이 될 수 

있으므로 그래프 암기 등의 내용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또한 “최근의 환경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친환경

적 전환 구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 식량 시장에

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곡물 메이저 기업의 독점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구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Ⅲ. 공업과 무역’ 단원

‘Ⅲ. 공업과 무역’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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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통계는 표 6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16 
(SD=0.74)으로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공업 입지 요인, 
베버의 공업 입지, 무역 이론 등 고전 입지 이론과 관련한 

내용 요소는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공업의 발

달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초국적 기업의 성장, 노동

의 공간적 분업, 글로컬 가치사슬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전통적인 입지 이론의 개념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

며, 경제지리는 경제 공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날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공간 불평등과 같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

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 설명력이 낮아진 고전 공업 입지 이론의 경

량화와 현대 경제 경관의 흐름을 반영한 학습 재구성 요

구이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전체 62개 내용 요소 중 두 

번째로 낮은 3.36(SD=1.42)의 적합도를 보였다. 교사들

은 이에 대해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이 일반화된 

오늘날 현실 설명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론과 현실이 

잘 맞지 않아 가르치기에 난감하다”는 어려움을 표명하

였다. 아울러 “난이도 상승으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주

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베버 제외”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입지 요인을 실제로 분석해 보는 대

안적 활동 중심의 구성”이 필요하며 고전으로서의 가치

를 다루더라도 “베버 이후의 이론들이 왜 등장했고 어떤 

한계를 보완하려 했는지 이론의 발전 과정”을 유기적으

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가장 높은 적합

도를 기록한 초국적 기업의 입지 원리와 글로벌 가치사슬

에 대해 교사들은 “현대 사회의 다국적 기업의 입지와 역

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생들의 실세계 안목을 넓히

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경제 과목과 차별화된 지리 고유의 ‘무역’ 관점 확

립이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등 전통 무역 이론에 대해 

교사들은 “경제 교과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지기 때문

에 지리 교과만의 차별화된 설명이 필요하다”며 과목 간 

내용 중복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 교과 고유의 정체

성을 부각하여 “부산항의 무역항으로서의 가치나 북극

항로 개척 가능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무역항로 변화 등 

지리 교과다운 무역 설명” 도입을 제안하였다.

(4) ‘Ⅳ. 서비스 산업’ 단원

‘Ⅳ. 서비스 산업’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

술 통계는 표 7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26 
(SD=0.69)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중심지 이론, 교통 이론 등 경제지리의 고전 이론에 대한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산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모빌리티와 4차 산업 혁명, 지식 정보 

산업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3단원과 같이 경제지

리의 고전 이론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 요소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빌
리티, 4차산업, 지식 정보 산업 등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상

황을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

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

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전 중심지 이론

과 교통 비용 모델에 대해 교사들은 “난이도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도･소매업의 소비 패턴 변화를 다룰 때 백화점부터 온라

인 매장으로 이어지는 서술 구조가 “단순히 선형적인 발

전 서사로 읽힐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적 충격이나 비구조적 요인이 소비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

지를 함께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모빌리티와 지식 정보 산

업에 대해 교사들은 첨단 산업지역의 지명을 단순히 암기

하는 전통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의 형성, 성숙, 분산과 같은 동태적 변화 과정을 

다루어야 학생들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공간

적 분포 특징을 스케일을 달리하여 다루거나”, 고차 서비

스업의 도심 집적이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공간적 결과를 연계하여 다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8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

는 4.06(SD=0.85)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단

원의 내용 요소는 주로 우리나라 국토 개발 방식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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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Ⅳ. 서비스 산업 발전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Ⅳ-1-1 ∙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종류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4.37 0.82

Ⅳ-1-2 ∙ 서비스 산업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의 서비스화, 고용창출 효과, 승수효과 등
4.45 0.77

Ⅳ-2-1 ∙ 중심지 이론

 －최소요구치, 재화도달범위, 배후지
4.08 1.16

Ⅳ-2-2 ∙ 중심지의 계층적 포섭 원리

 －중심지 기능 상호 관련성
3.95 1.25

Ⅳ-2-3 ∙ 소비 패턴의 변화와 도소매업의 성장･쇠퇴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 매장
4.36 1.01

Ⅳ-3-1 ∙ 교통 수단별 특성

 －기종점비용, 주행비용, 운송비곡선
3.89 1.21

Ⅳ-3-2 ∙ 4차산업 혁명과 결합한 모빌리티 4.44 0.82

Ⅳ-3-3
∙ 교통 발달에 따른 지역 변화 사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빨대효과 등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영향

4.60 0.62

Ⅳ-3-4 ∙ 지식 정보 산업의 특성

 －재택근무, 클러스터, 정보 격차
4.36 0.91

Ⅳ-3-5 ∙ 지식 정보 산업 발달 사례

 －대덕밸리, 방갈로르, 실리콘밸리, 소피아앙티폴리스
4.33 0.99

Ⅳ-4-1 ∙ 관광산업의 특성

 －굴뚝 없는 공장, 고부가가치 산업
4.25 0.93

Ⅳ-4-2

∙ 우리나라 주요 관광 자원

 －전국 7개 문화 관광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자연경관

 －핫플레이스와 장소마케팅

4.19 1.09

Ⅳ-4-3
∙ 세계 주요 관광 자원

 －세계 주요 휴양지

 －음식과 축제와 관련된 관광자원

4.14 1.13

Ⅳ-4-4 ∙ 관광산업이 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 4.30 0.99

표 8.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Ⅴ-1-1 ∙ 지역개발 방법과 필요성

 －하향식･상향식 개발, 거점･균형 개발
4.15 1.06

Ⅴ-1-2
∙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

 －1차~5차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

 －국토 불균형,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4.03 1.07

Ⅴ-1-3 ∙ 세계의 지역 개발 계획 사례

 －아마존, 파리 신도시, 독일 보쿰 폐광 등
4.17 1.03

Ⅴ-1-4
∙ 통일 후 바람직한 국토 개발 방향

 －시베리아횡단철도, 비무장지대 등

 －경제특구, 남북협력 방안

3.97 1.24

Ⅴ-2-1 ∙ 환경문제 발생으로 나타나는 지역갈등

 －공업단지 조성과 오염물질 배출
4.03 1.07

Ⅴ-2-2 ∙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와 님비현상
4.00 1.08

Ⅴ-2-3
∙ 자연 자원 개발과 환경 문제

 －광산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태양광･풍력발전 건설, 댐 건설, 자연 복원 사업

4.1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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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Ⅵ-1-1 ∙ 세계 경제 협력 기구 종류와 역할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WTO 4.08 1.05

Ⅵ-1-2 ∙ 지역경제 협력기구

 －EU, APEC, RCEP, IPEF 4.19 1.00

Ⅵ-1-3 ∙ 특정 자원 협력기구

 －OPEC, 커피생산국연합(ACPC) 4.10 1.12

Ⅵ-1-4
∙ 다국적 기업의 역할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확장

 －긍정 및 부정적 측면

4.54 0.69

Ⅵ-2-1 ∙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4.16 1.01

Ⅵ-2-2 ∙ 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과 영향 4.33 1.00

한 개발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러한 내용 요소는 오늘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

제지리에서 가르쳐야 할 고유한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이는 교사들의 서술형 응답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

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된 대단원 구성의 불필요성과 타 단원으로의 

흡수 요구이다. 교사들은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를 

별도의 독립 범주로 두기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연계할 

것을 직접 제안하였다. 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을 보면 교

사들은 “5단원의 내용은 따로 단원 구성 없이 관련된 1~4
단원에도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환경 문제 등을 따로 

떼어놓고 배우기보다는 앞서 자원, 도시 등과 관련하여 

소단원으로 배우는 게 내용의 경량화 측면에서 좋다고 생

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1
단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같이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타 지리 선택과목과의 내용 중복에 따른 고유성 

결여에 대한 우려이다. 내용 중복에 대한 우려는 이전 개

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

다는 것을 고려하면(우연섭, 2004; 임은진, 2023), 경제지

리 내용요소 선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고 판단된다. 교사들은 “왜 경제지리여야 하는가? 통합사

회나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로 충분하다”며 경

제지리 과목의 독립적 개설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1~5차는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다”라거나 “국토 개발 계획 제외”, “도시화 환경문제 삭

제” 등 학교 교실 현장과 다소 동떨어지고 암기 유발 우려

가 큰 정적인 내용 요소들을 덜어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6)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

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9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

수는 4.23(SD=0.8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단원의 내용 요소 가운데 IMF, IBRD 등 경제협력 기구와 

OPEC, ACPC 등 특정 자원의 협력 기구 등에 대한 적합

도 점수는 낮게 산출된 반면,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글

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명칭, 기능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교육적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기업들의 성장과 그에 따른 지

역사회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

일 뿐만 아니라, 경제지리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

야 할 학습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

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실제적 가치(M=4.54)가 높게 나

타난 흐름과 맞물려, 교사들은 한국 기업의 성장과 진출

을 유의미하게 다루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의 다각화 과정을 단순 사실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맥락과 결합한 지리적 원리로 구조화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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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사 인식 기술통계

문항 N M SD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118 4.53 0.76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18 4.53 0.81

경제지리 과목에 관심이 있다. 118 4.37 0.99

경제지리를 가르치고 싶다. 118 4.17 1.10

경제지리를 가르칠 수 있다. 118 4.31 0.88

경제지리 교육은 필요하다. 118 4.44 0.92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선택할 것이다. 118 3.85 1.13

경제지리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118 4.27 1.12

및 통상 진로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느끼고 실세계 경제 

공간의 작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 중심으

로 구성할 때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들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해 다룰 때 중립

적 역할 소개에 그치기보다 구조적인 한계와 배경을 균

형 있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IMF, 
IBRD, WTO 등의 단순한 역할 소개에 그친다면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가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

여질 위험이 있다”, “IMF, IBRD, WTO 등 서구 중심의 브

레턴우즈 체제가 설계된 배경과 저개발국의 구조적 교역 

조건 악화”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누가 이 질서를 만들고 소외되는지 스스

로 질문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순

한 기구 소개를 넘어 국제기구의 형성 배경과 국제 경제 

질서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

1)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 인식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해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교사들은 경제지리의 교육

적 유용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경제지리는 학생

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M=4.53, 
SD=0.76),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M=4.53, SD=0.81)로 평균 점수는 높고, 표준편

차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지리가 학생들의 삶과 진

로 선택에 유의미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는 교사

들의 인식이 비교적 일관됨을 보여준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수용성 및 교수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리 과목에 관심이 

있다.’(M=4.37, SD=0.99)와 ‘경제지리를 가르칠 수 있다.’ 
(M=4.31, SD=0.88)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지리를 가르치고 싶다.’(M=4.17, SD=1.10)
는 긍정적 응답이 우세하지만, 앞의 두 문항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크다. 이는 교사들이 

경제지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경제지리를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경제지리 교육과 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평

균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리 교육은 필요하다.’(M= 
4.44, SD=0.92), ‘경제지리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M=4.27, SD=1.12)는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

사들이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독립된 선택과목

으로의 신설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선택할 것이다.’ 
(M=3.85, SD=1.13)는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

내고 있다.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와 독립된 선택과목으

로 신설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실제 개설되었을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사들의 경제

지리 과목 개설 인식이 주요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지 추가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들의 경제지

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학생 선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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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배경 변인에 따른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 차이

배경 변인 인식 문항 구분 N M SD t/F p

성별
학생의 삶에 유용한 

지식 제공

남 61 4.39 0.90
−2.010 .047

여 57 4.67 0.55

경제지리 

학습 경험

학생 선택 가능성
있음 34 4.21 1.04

2.320 .023
없음 84 3.70 1.14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

있음 34 4.68 0.81
2.390 .020

없음 84 4.25 1.04

경제지리 교수 의향
있음 34 4.50 1.02

2.180 .033
없음 84 4.04 1.11

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 사이의 간극은 과목 개설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

단하여 두 인식 간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관련 변인 및 서술형 응답을 함께 검토하여 이러한 인

식의 간극과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경제지리 과목 개설 인식에 대한 배경 변인별 

차이 검증

성별, 학교유형, 학교 급, 근무 기간, 근무 지역, 경제지

리 교수 경험, 경제지리 학습 경험 등 배경 변인에 따른 교

사의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분석은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 분

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비교에 따른 유의수준 보정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유의확률은 보정되지 않은 

값이므로 결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따

라 보정 전 유의수준(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경제지리가 학생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

다는 문항에서 여성(M=4.67, SD=0.55)이 남성(M=4.39, 
SD=0.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문항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제지리 과목 인

식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제지리 학습 경험에 따라 학생의 선택 가능성, 경제

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 경제지리 교수 의향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창 시절 경제지리 학

습의 경험이 있는 교사는 학생의 선택 가능성(M=4.21, 
SD=1.04),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M=4.68, SD=0.81), 

경제지리 교수 의향(M=4.50, SD=1.02)이 경제지리 학습

의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

사 자신의 경제지리 학습 경험이 해당 과목의 내용과 가

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과 

선택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교사들에게 경제지리에 대한 전문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과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학생 지

도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Fridrich, 2021), 향
후 교사 연수를 통해 경제지리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별과 경제지리 학습 경험 이외의 배경 변인, 즉 학교 

유형 및 학교급, 교직 근무 기간, 근무 지역에 따른 경제지

리 과목의 인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이는 해당 배경 변인에 따라 경제지리 과목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이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에 

대한 간극 분석

(1)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의 과목 선택 가능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44 
(SD=.920)로, 학생의 과목 선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 

3.85(SD=1.129)보다 0.59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6.632, p<.001), 평균 차이

의 95% 신뢰구간은 [.416, .770]이었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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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인식 차이

비교 문항 M SD MD 차이의 95% 신뢰구간 t(df) p Cohen’s d_z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A) 4.44 .920
0.593 [.416, .770] 6.632(117) <.001 .610

학생 선택 가능성(B) 3.85 1.129

표 13.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따른 유형

응답 유형 기준 N % (A) M (B) M  MD

교육 필요성 우위형 (A) > (B) 53 44.9 4.53 3.04 1.49

동일 인식형 (A) = (B) 58 49.2 4.53 4.53 0.00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 (A) < (B) 7 5.9 3.00 4.29 −1.29

전체 118 100.0 4.44 3.85 0.59

* 여기서 ‘우위’는 두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응답 척도에서 나타난 두 문항의 상대적인 

점수 차이를 의미함.

생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과 크기 또한 d_z=.610으로 중간 수준 이

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제지리 교육의 필

요성에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면서도, 학생들이 실제로 

경제지리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가

치 판단과 학생 수요에 대한 현실적 전망 사이에 유의미

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 크

기를 나타내어, 단순한 평균 점수상의 차이로만 보기 어

렵다. 교사들은 경제지리가 학생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과목에 대한 낮은 인지

도, 대학입시와의 연계 부족, 다른 사회과 선택과목과의 

경쟁 및 학교의 개설 여건 등으로 인해 학생의 실제 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

에 따른 인식 유형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경제지리 과목의 선택 가능

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이에 따라 인식 관계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응답 결과를 보면 표 13과 같다. 교육 필요성 

우위형은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을 학생의 실제 과목 

선택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교사들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는 것은 경제지

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생의 실제 선

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유형은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

적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선택 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별 차이 검증은 탐색적 분석으로 

다중비교에 따른 유의수준 보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에 개별 분석 결과를 확증적인 집단 차이로 일반화하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향으로 제한하

여 해석하였다.
이 집단의 교사들이 작성한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

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

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과목명이 유발하는 학업적 부담감과 심리적 거리

감이다. 서술형 의견에서도 “경제+지리라는 단어가 학생

들에게 주는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라거나 “경제라는 이

름 자체가 학생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지적

이 대표적이었다. 교사들은 ‘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학업

적 부담감과 ‘지리’라는 명칭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이 결

합되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둘째, 입시 환경과의 괴리 및 내신 등급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이다. 교사들은 현재 수능 및 내신 체제에서 일반

사회 영역의 ‘경제’ 과목 자체가 겪고 있는 저조한 선택률

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사들은 “현재 경제 과목 선택자 수

가 저조하듯 경제지리 역시 유사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지

적하거나 “수능 선택률과 과목의 위상을 고려할 때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고전 이론 중심의 높은 학습 난이도와 과도한 학

습 분량에 대한 경계이다. 교사들은 과거 교육과정에서 



성정원·채나미

- 410 -

표 14. 동일 인식형 점수 분포

동일 점수 N %

2점 4 6.9

3점 3 5.2

4점 9 15.5

5점 42 72.4

전체 58 100.0

수리적 계산과 공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었던 전통적 입지 

이론 평가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난이

도 조절과 학습량 조절에 실패하면 선택률이 극히 낮을 

것”이라며 “고전 입지론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는 구성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일 인식형은 경제지리의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

능성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 집단이다. 이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표 14와 같다. 동일 인식형은 전체 응답자의 

49.2%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87.9%가 두 항목을 모

두 4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도 4.53점으로 높게 나

타나, 동일 인식형의 대부분은 두 항목을 단순히 동일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과 학생 선

택 가능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두 항목에 모두 5점을 부여한 교사가 72.4%였다

는 점은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생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함께 나타나는 

교사 집단이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

일 인식형은 두 인식 사이의 간극이 작은 집단이며, 그중 

대다수는 두 측면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고수준 긍정형’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인식형 가운데 2점과 3점
을 부여한 교사도 7명(12.1%) 포함되어 있다. 

이 집단의 교사들이 작성한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

과, 이 집단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목 선택을 확신하는 

근거는 대입 제도 및 진로 요구와 밀착되어 있다.
첫째, 교사들은 상경 계열 진학 희망자들의 수요를 긍정

적으로 예측하였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경영, 경
제, 통상, 무역 등 상경 계열 선호 현상과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높은 선택률을 보일 것이라 확신했다. 교사들은 “인
문･사회 계열에서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

아 한국지리보다 경제지리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

각”이라거나 “지리에 생소했던 상경계 지망 학생들을 대

거 유입하여 지리과의 저변을 넓힐 기회”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

력 및 특기사항을 정교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맞춤형 과

목이라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교사들은 “학생부종

합전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유용한 진로선택 과목”이
라며 “경영 및 경제학과의 연관성을 선명히 제시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셋째,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과목이라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교사들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

하여 실생활 지식을 제공하기에 과거에도 수업 반응이 매

우 좋았다”고 증언하며 “실제 세계가 어떤 경제적 요인을 통

해 작동하는지 깨닫게 하는 유용한 교과”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동일 인식형 내부에서도 두 항목 모두에 2점 이하

의 낮은 점수를 준 소수의 교사들은 “이미 실패한 과목을 

다시 살리는 것에 반대한다”라거나 “독립 과목으로 개발할 

교육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기존 지리 과목으로 충분히 대

체 가능하다”라며 명확한 반대 의사와 신중한 태도로 극명

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이 집단의 대다수 긍정형 

교사들은 “우리는 공간을 떠나 경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신설을 전폭 지지하였으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실무 연수 인프라와 양질의 지도서와 교

재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덧붙였다.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은 경제지리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가보다 학생의 관심과 선택 가능성을 더 높게 전

망한 집단이다. 이들은 경제지리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요구에 부합하여 선택과목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 판단하면서도,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해야 할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학생의 선택 수요가 곧바로 

독립 과목 신설의 교육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의 관심을 경제지리의 고유한 

교육 목표, 내용 체계 및 교육적 성과와 연결하여 과목 신

설의 정당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전체 응

답자의 5.9%(7명)에 불과한 소수 집단이지만, 교육과정 

논의에 있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집단의 서술형 응답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사들은 입시를 위한 스펙 도구로서의 과목 선

택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 주된 이유는 학

문적 흥미보다는 철저히 입시를 위한 실리적 목적 때문이

다. 즉, “경영 및 경제학과 진학을 원하는 다수의 학생이 

자신의 생기부 포트폴리오를 채울 도구로서 경제지리를 

유용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측이다.
둘째, 과목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우려 및 유보적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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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이 과목을 단순히 입시용 도구로 소비하는 현

상에 대한 학문적 우려와 과목 정체성 약화를 지적하였

다. 교사들은 “경제지리를 개설해도 아이들이 지리학의 

본질을 학습하기보다 경제학과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에 따라 

“굳이 독립된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여 교사들의 수업 부

담을 가중시키기보다 기존 지리 과목 내부에서 관련 관점

을 선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과목 신설 거부 의견을 개진하였다.

(3) 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지리’ 신설에 대한 지리 교

사들의 종합 의견 분석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선택과목으로 경

제지리 과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

시해달라’는 서술형 응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 교사들은 경제지리 과목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 교육과정

의 한계를 우려하고 성공적인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해결

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지리 과목 신설의 당위성 지지와 지리과 교

과 영역의 외연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이다. 대다수 교

사는 현대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공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경제지리가 필수적이라는 학문적 당위성에 강하게 

공감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경제를 연구할 때 공간을 떠

나서 생각할 수 없다”, “실제 세계가 어떤 경제적 요인을 

통해 작동하는지 깨닫게 하는 유용한 교과”라며 신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울러 상경 계열 진로 지향이 뚜렷한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타 교과와의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전망도 확인되었다. 즉, “인문･

사회 계열에서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지리과 저변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일반사

회 영역 경제 과목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지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실증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고전 입지론 중심의 수리적 계산을 지

양하고 현대적 실용 지식 위주로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적 재구성 요구이다. 교사들은 과거 7차 교육과정기 

경제지리 과목의 쇠퇴를 초래했던 주된 요인으로 고전 이

론 중심의 수리적 계산을 지목하며 거부감을 토로하였

다. “변별만을 위해 지나치게 수학 계산적이고 수리적인 

내용으로 흐르는 구성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 대신 “이론과 통계 위주의 고루한 과정을 답습

하기보다, 실제 창업 시 최적 상권을 분석하거나 GIS를 

연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중심 활동”으로 과목을 개편

해야만 학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또한, 내용 요소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초국적 

기업의 현대적 입지 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구조, 
전 세계적 가치사슬 망의 실태” 등 최신의 글로벌 이슈를 

생생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인접 지리 선택과목과의 내용 중복 문제의 조율 

및 과목명 변경 제안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라는 제

한된 이수 시간 속에서 유사한 내용이 다수의 지리 선택

과목에서 중복 기술될 경우 학생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한국

지리 탐구, 세계시민과 지리 등 선택과목과의 명확한 경

계 배분과 내용 요소 집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

가 ‘경제지리’라는 기존 명칭이 수험생의 심리적 장벽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지

리의 교과명을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 “세련되

고 직관적인 과목명 작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경제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세계경제와 공간’, ‘지역과 경제’, 
‘경제 공간의 변화’ 등 현대적 감각에 걸맞은 명칭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개설된 “‘도시의 미래 탐구’처럼 지리적 

색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학교 현장의 실무적 수업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과목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이다. 교사들은 어

렵고 복잡한 경제 분석을 학교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교사용 전문 인프라가 사전에 완벽히 구비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특히 “교사들을 위한 시의성 있

는 실무 연수 인프라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

능한 “양질의 지도서 및 활동 중심 교재의 선제적인 개발 

및 무상 보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제

도적으로 이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강제 편성되어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부담에서 상대적

으로 자유로워 학생 참여형 수업 구안이 용이한 ‘융합선

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수하게 하

는 구조적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신설 과목이 개발될 

때,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개

발과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심승희･김현주, 2016; 김지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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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을 바탕으로 내용 적합성에 대한 문항과 김

인엽(2025)의 설문 도구를 바탕으로 경제지리 과목의 인

식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지리교육과 교수 3인의 내

용 타당도 검토를 거쳐 전국의 지리 교사 118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은 연구자 2인이 질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전체 평균은 4.19점(SD= 

0.64)으로 높았으나, 세부 항목은 2.95~4.64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컬 가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교통과 지역 변화, 식량 안보, 상품사슬, 지방 

소멸 등 경제활동과 지역의 관계 및 변화 과정을 다룬 내용

은 높게 평가하였으며, 고전 입지 이론과 무역 이론, 자원

의 분포와 특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

적이었다. 학생의 삶에 대한 유용성과 진로 선택에 대한 도

움은 모두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필요성(4.44점), 
과목 관심(4.37점), 교수 가능성(4.31점), 과목 신설 필요성

(4.27점)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 선택 가능성은 3.85
점으로 가장 낮아, 교사들이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생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지리 교육

의 필요성은 학생의 경제지리 과목 선택 가능성보다 0.59
점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632, 
p<.001, dz=.610). 유형별로는 동일 인식형(49.2%), 교
육 필요성 우위형(44.9%),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인식형의 87.9%가 두 항목

을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 ‘고수준 긍정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체 교사의 44.9%는 교육적 필요

성에 비해 학생 선택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 분석 결과는 교사들

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7차 교육과

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컬 가

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식량 안보 등

은 높게 평가 되었다. 반면, 고전 입지 이론과 자원의 단순 

분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해당 문항의 평균 

점수는 낮았지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

의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낮은 평가

는 그동안의 교육 내용 구성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암기 위

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데 대한 반응일 뿐, 자원 분포

의 공간적 불균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이동, 관련 입지 특

성이 지닌 경제지리학의 본질적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

니다(조성욱, 2014; 이종호･조철기, 2026). 따라서 과거 고

전 입지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수리적 계산 문항을 출제하

던 관행을 경계하되, 경제지리학이 주류 경제학의 계량적 

인식의 한계를 바로잡는 해석적 특징이 강한 학문(박삼옥, 
2008)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전 입지론으로

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의 핵심 쟁점은 결국 산업입지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이종호, 2014; 한주성, 2021). 
따라서 고전 입지 메커니즘과 자원의 공간적 상호작용이

라는 과목의 본질적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현실 공간

의 불균등발전과 정책적 맥락을 다각도로 읽어내는 경제

지리 문해력(이종호･조철기, 2026) 함양 중심의 해석적 

분석 도구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정성훈, 2024).
둘째, 경제지리 내용이 기존 지리 과목의 일부 단원으

로 포함될 때와 독립 선택과목으로 구성될 때의 교육과정

적 기준과 관점을 명확히 차별화해야 한다(채나미･성정

원, 2026).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경제지리 요

소가 타 지리 과목의 일부 내용으로 수록될 때는 주로 현

상적 분포, 단편적 지리 이슈, 혹은 일반적인 공간적 현황 

파악 수준에 그쳐 경제지리의 핵심 이론과 분석 틀이 상

당 부분 축소･생략되는 한계를 갖는다(조성욱, 2014; 채
나미･성정원, 2026). 반면, 경제지리가 독립 선택과목으

로 성립할 때는 단순 현상 소개를 넘어 주류 경제학의 수

리적 추상성과 구분되는 해석적 공간 분석 틀, 글로컬 가

치사슬(GLVC)과 첨단산업 입지의 지경학적 맥락, 그리

고 상경계열 및 통상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경제지리 문

해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성훈, 2024; 이종호･조철기, 2026). 아울러 물 자

원, 삼림 자원,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낮

게 평가된 것은 해당 내용의 교육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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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 다른 지리 과목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 영역의 경

제 과목이 시장의 원리, 경제적 선택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경제지리는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역시 독립된 

대단원으로 제시하기보다 산업, 자원, 서비스업 등 관련 

단원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결과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

이 내용 중복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목의 내용 체계는 ‘경제활동과 공간 재편’,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변화’, ‘공간적 불평등과 지속가

능한 대안’을 중심축으로 독자적인 학문적 계통성을 갖

추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학

생의 실제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술형 응답을 종합하면 이러한 간극은 ‘경제’와 

‘지리’라는 과목명이 주는 심리적 부담, 고전 이론 중심 과

목이라는 인식, 수능 및 대입과의 연계 부족, 다른 사회과 

선택과목과의 경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전체 결과를 학생 선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

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동일 인식형의 대부분이 교육 필

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고, 교사

들은 상경 계열 진로 수요, 실생활과의 관련성, 학생부종

합전형과의 연계 가능성을 경제지리의 경쟁력으로 제시

하였다. 따라서 경제지리 과목에는 긍정적인 선택 수요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경제지리 과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교육적 당위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과목의 성격과 현대성을 직관적으

로 드러내면서 학생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과

목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와 공간’, ‘경제 공간

의 변화’ 등은 검토 가능한 사례이지만, 과목명 변경은 경

제지리의 학문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지리를 상경 계열에만 한정하

지 않고 도시, 지역계획, 환경, 에너지, 국제관계, 관광, 물
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진로와 연결해야 한다. 또한 

GIS, 통계자료, 지역 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형 수업 자료

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 및 지도서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적 문제 풀이와 암기 중심 

과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탐구 및 프로젝트 수업

에 적합한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지리는 단순히 암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생활

과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Şahin, 2023).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리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지

리 과목의 교육적 타당성과 개설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중 중학교 교사가 87.3%
를 차지하고 특정 권역의 비중이 높아, 연구 결과를 전체 

지리 교사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를 충

분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선택 가능성은 학생의 실제 선택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교사가 예상한 학생 수요이므로 해석에 주

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명, 
내용 구성, 진로 연계 방식에 따른 선택 의향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대학 진학 

희망 계열, 진로 및 적성이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중

요한 이유(고영빈･지은림, 2022)라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지리 과목이 어떠한 진로 선택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안과 수업 자료

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선택 의향 및 교사의 수

업 지도 역량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 검토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로 한정하였다. 이에 

최신 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의 경제 공간의 변

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

지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경

제지리 이론과 현실 경제 공간의 쟁점을 반영한 내용 요

소를 발굴하고, 경제지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지리 과

목의 필요성과 선택가능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실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은 제한된 수업 시수, 
다른 과목과의 경쟁 관계, 교원 수급, 학교의 개설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과목 개설 과정과 제도적 여건을 함께 분석하여 경

제지리 과목의 개설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

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

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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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제지리를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학계와 교육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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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을 위한 

메타버스 장소 비교 모형 개발*

이진희***

Development of a Metaverse-Based Place-Comparison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Cultural Diversity in Geography*

Jinhee Lee**

요약 : 본 연구는 문화 다양성 쟁점을 장소와 공간 이용의 맥락에서 탐구하여 수용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메타버스 기반 지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선행연구･사례 자료를 분석해 모형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어 1차 전문가 

검토와 고등학교 1학년 대상 ZEP 수업에서 확인된 문제 및 관련 이론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단계 배열, 사례 재현과 과제 

구성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 기준과 단계별 발문을 정교화하였다. 그 결과 

‘문제 진입－사례 A 탐색과 잠정적 관계 설명－사례 B 탐색－공통 기준에 따른 장소 비교－관계 설명과 공존 원리의 재구성－이

해관계별 조정안 검토－표현과 성찰’의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잠정 모형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문화 다양성, 장소 비교, 메타버스, 가상답사,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developed a metaverse-based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cultural diversity in geography. 
The model guides students to investigate cultural issues by examining places and how space is used, and to develop 
reasoned proposals that consider multiple stak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An initial model was developed through 
analyses of curriculum documents, previous research, and case materials. An initial expert review, a ZEP-based 
lesson implemented with tenth-grade students for formative evaluation, and a re-examination of relevant theories 
informed revisions to the learning sequence, representations of places, and learning tasks. The revised model 
underwent a second expert review, and the feedback informed further refinements. The resulting provisional 
model comprises seven stages: identifying the problem; exploring Case A and developing an initial explanation 
of relationships among people and places; exploring Case B; comparing the cases using common criteria; revising 
explanations and reformulating principles of coexistence; evaluating options for reconciling stak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and presenting proposed solutions and reflecting on their limitations.
Key Words : Cultural diversity, Place comparison, Metaverse, Virtual fieldwork, Geograph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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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이주와 이주민의 정주가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구성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국내 외

국인주민은 약 258만 명으로 총인구의 5.0%에 이르렀으

며(행정안전부, 2025),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 
S1A5A8051298).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inhee@ 
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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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과 갈등도 지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문화 다양성 교육은 

여러 문화의 특징을 소개하거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문화적 쟁점

을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이해하고 관련 주체의 관점과 권

리를 검토하여 공존 방안을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 다양성은 지리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사람들의 이동과 문화적 접촉은 지역의 인구 구

성과 생활양식 및 문화경관을 변화시키며, 서로 다른 문

화집단의 관계는 장소의 형성과 공간 이용 및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리교육은 문

화적 차이를 특정 집단의 고정된 속성으로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타난 사실과 관련 주체의 관계를 탐

구하고, 문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공간적･사

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한다(박선미, 2011; IGU-CGE, 
2016).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적 쟁점을 조사하고 공

존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시설이나 사회적 갈등이 나

타난 장소를 학교 수업에서 직접 탐구하는 데에는 시간과 

이동, 안전 및 당사자 보호 등의 제약이 따른다. 사진과 영

상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만, 학생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설의 위치와 주변 공간 및 

관련 주체의 활동을 서로 연결하여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메타버스는 실제 장소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가

상공간에서 학습자가 아바타를 이동시키며 장소에 배치된 

자료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위치와 장면의 관계를 탐색하

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단서

와 과제 및 상호작용을 활용한 활동도 학습자의 흥미와 참

여를 촉진할 수 있다(김평원, 2021; 박아름･김민성, 2024). 
기존의 메타버스 활용 지리수업 연구는 공간 탐색의 가

능성과 학습자의 흥미, 몰입 및 만족도를 확인하고 수업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손
민석･이진희(2025)는 학습자가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하

고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시각화한 뒤 

문제해결과 사회 참여로 이어 가는 공간적 시민성 교수학

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쟁점

이 나타난 실제 장소를 가상공간에 재현하고, 학생이 장

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여러 주체의 관점을 공통된 기준에

서 비교하며, 이를 권리와 이해관계의 조정 방안으로 연

결하는 교수학습 구조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

히 가상공간에 선택적으로 재현된 장소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기준과 학생

의 판단을 수업이 기대하는 답으로 유도하지 않는 과제 

구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소와 공간 이용을 둘러싼 문화 다

양성 쟁점을 탐구하기 위한 ZEP 기반 지리 교수학습 모

형을 형성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 교수학습 모형은 특

정 플랫폼이나 지역 사례에 종속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할 

탐구의 원리와 절차를 뜻한다. 현장 적용 프로그램은 이

러한 모형을 특정 성취기준과 장소 사례, 플랫폼 기능 및 

수업 시간에 맞게 구현한 수업을 뜻한다. 교육과정과 선

행 연구 및 사례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 초안을 구성하고 

이를 한 차시의 ZEP 수업으로 구현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 형성적 수업 적용 및 이론적 재검토를 거쳐 잠정 교

수학습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적용 범위를 문화적 

공존과 갈등이 장소의 형성과 공간 이용 및 집단 간 관계

의 문제로 나타나며, 여러 주체의 관점을 공개 자료로 확

인할 수 있는 문화적 쟁점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가 다루는 문화 다양성 쟁점은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같은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

활양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산의 종교 간 협력사례와 대구의 종교시설 건립 갈등 

사례를 비교하여 공간 이용, 집단 간 접촉, 의사소통과 조

정절차의 차이를 탐구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다양성 쟁점을 장소 기반으로 탐구하기 위

한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원리와 절차는 

무엇인가?
둘째, 모형 초안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은 전문가 검토

와 형성적 수업 적용을 통해 어떻게 수정･보완되는가?
셋째, 현장 적용 프로그램의 수업에서는 어떠한 실행 

양상과 학생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는 잠정 교수학습 모

형의 수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지리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 이해와 수

용적 판단 

문화 다양성은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사회 안에 함께 존



지리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을 위한 메타버스 장소 비교 모형 개발

- 417 -

재하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적 표현은 집단 내

부와 집단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 및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은 보호해야 할 문화적 표현의 차원과 함께 

서로 다른 문화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의 차원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UNESCO, 2005). 문화 다양성 교육도 여

러 문화의 특징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적 차이가 사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공존을 위해 어떠한 조

건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최성환 등, 2021).
지리교육은 문화 다양성을 장소와 공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문화경관은 특정 집단의 문화를 외형적

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장소

를 이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집단과 경계를 형성

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임은진, 2017). 그러

므로 문화 다양성을 지리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문화집

단의 언어와 복장 및 종교 등의 특징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실천이 특정 장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사람

들의 이동과 접촉, 공간 이용 및 사회적 관계와 어떻게 연

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전종한, 2016). 이때 

문화와 장소를 특정 국가나 지역의 고정된 특성으로 설명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화를 국가 또는 민족과 일대

일로 대응시키거나 한 지역의 구성원이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문화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집단

과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다(Ege and 
Budke, 2022). 따라서 지리교육은 문화를 영토에 고정된 속

성으로 제시하기보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경계의 형성

과 조정 속에서 문화와 장소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탐구

하도록 해야 한다. 비판적 다문화교육과 지리교육의 연계

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넘어 차별과 배제가 

형성되는 사회적･공간적 조건을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한다(박선미, 2011). 경계를 고정된 구획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습은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식을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성

찰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원요한･임은진, 2021).
문화 다양성 역량은 이러한 지리적 이해를 판단과 실천

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개방성, 문화 및 사회적 맥락에 관한 지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능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고 행동

하는 능력은 서로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

로 파악할 수 있다(Deardorff, 2006). 국내 사회과교육에

서도 문화 다양성 역량은 문화에 관한 지식과 존중의 태

도뿐 아니라 문화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문화적 

갈등에 대응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실천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장의선･이소연, 2017).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자기보고식 태도만으로는 

학생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사실과 관점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안상수 등, 2012). 문화적 

쟁점에는 기본권과 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공간 이용, 생
활환경 및 의사결정 참여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요구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용적 판단을 특정 문화집단

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시설의 설치에 찬성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한동균, 2023). 
이 연구에서 수용적 판단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일반적

인 태도와 장소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화적 쟁점의 조정 방안을 구성하는 상황 맥락적 판단을 

의미한다(김영현, 2021). 구체적으로는 확인 가능한 사실

과 추측 또는 고정관념을 구분하고, 장소의 형성과 공간 

이용을 파악하며, 관련 주체의 관점과 관계 및 권리를 함

께 검토하는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거와 실행 가능

성을 갖춘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장의선･이소연, 2017).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인 문제의 판단과 

연결하기 위해 수용적 판단을 작업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문화 다양성을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전종한, 2016)
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 개념은 독립적으로 타당화된 새로

운 역량이나 척도를 뜻하지 않는다. 
문화적 쟁점을 특정 해결안을 미리 정하지 않은 개방형 

공공문제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개방형 공공문제는 모

든 주장과 해결 방안을 가치중립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정 해결안을 정답으로 미리 제시하지 않되 사

실성, 기본권, 차별금지, 비례성 및 절차적 참여를 공통된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뜻한다. 학생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련 주체의 주장과 권리, 대안이 가져올 이

익과 부담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구성은 문화적 존중이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활동에서 벗

어나 서로 다른 권리와 요구를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따

라 조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한다.

2. 장소 기반 사례 비교와 문화적 관계의 

이해

장소 기반 탐구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태도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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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 있다(조수진･남상준, 2015). 장소 기반 교육

에서 장소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배경이나 사례의 

위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소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및 문화적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교육의 장이며, 학
습자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과 경험을 통

해 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Gruenewald, 
2003). 지리적 탐구도 장소의 위치와 경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찰한 현상이 왜 그곳에서 나타나는지, 공
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관련 주체의 활동

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Maude, 
2009; IGU-CGE, 2016). 

장소에서 관찰한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관찰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고, 개별 장면을 공간 이

용과 주체 간 관계에 연결해야 한다(이진희, 2026). 학생

은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며 주변 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지,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이 어떻게 조정되거나 충돌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손민석･이진희, 2025). 이 과정에서 장소

는 문화적 쟁점이 발생한 배경이 아니라 학생의 설명과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의 장

소 사례만을 탐구하면 학생은 그곳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행위자의 모습을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서로 다른 양

상이 나타나는 사례를 공통된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면적

인 차이뿐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어 낸 조건과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이종원･함경림, 2011). 사례 비교는 각 사례

의 요소와 관계를 서로 대응시키고 개별 사례를 함께 설

명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를 구성하도록 돕는다(Gentner 
and Medina, 1998; Schwartz and Bransford, 1998) .

다만 비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 장소를 바람직한 사례

로, 다른 장소를 잘못된 사례로 규정하면 학생은 자료를 

분석하기보다 수업이 요구하는 결론을 확인하게 된다(임
은진, 2017). 첫 번째 사례에서 확인한 협력이나 관계 조

정의 방식도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문화적 공존의 조건

에 관한 잠정적인 설명으로 다루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양상이 나타난 사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본 뒤 두 사

례의 공간 이용, 집단 간 접촉,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 주체

의 대응을 비교하고 처음의 설명이 두 장소를 함께 설명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존의 원리는 하나의 모범 

사례에서 그대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 비교를 거쳐 

적용 범위와 조건이 보완된 설명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사례 비교는 한 장소에서 확인한 활동이나 제도를 다른 

장소에 그대로 옮기는 활동과도 구분된다. 학생은 특정한 

실천이 공간 이용과 집단 간 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장소의 조건과 관련 

주체의 요구에 맞게 해결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두 사례

를 비교하여 원리를 구성하는 활동과 그 원리를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제3의 사례에 적용하는 활동도 구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비교 대상과 자료의 시기 및 공간적 범위를 

밝히고, 어느 지역이 더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보다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 조건과 관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3. 메타버스 기반 가상답사와 지리 탐구

메타버스를 공간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조
현기, 2022), 메타버스 기반 가상답사의 교육적 의미는 실

제 장소와 비슷한 공간을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다. 가상

환경의 공간적 표상과 학습자의 이동 및 상호작용은 장소

에 관한 자료를 일정한 위치와 맥락을 지닌 정보로 탐색

하게 한다(Dalgarno and Lee, 2010). 따라서 메타버스 기

반 가상답사는 학습자가 공간에 배치된 경관과 자료를 선

택적으로 확인하고, 이동 과정에서 수집한 내용을 장소

의 구성요소 및 관련 주체의 활동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지리적 탐구환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진희, 2026).
ZEP에서 학생은 아바타를 이동시키며 탐색 경로와 자

료 확인의 순서를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다. 단서와 퀴즈 

및 임무 등의 게임 요소도 학생이 탐색을 지속하고 주요 지

점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국내 ZEP 활용 지

리수업에서도 아바타 이동과 게임형 활동이 학습자의 흥

미와 몰입 및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

인되었다(김평원, 2021; 박아름･김민성, 2024). 그러나 자

유로운 이동과 게임형 활동이 곧바로 지리적 이해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서는 특정한 가치 문장이나 정답

을 완성하게 하기보다 탐구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발

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생이 반드시 관찰해야 할 대

상과 선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고, 확인

한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기록하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통된 관점에서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을 학습으로 전환하려면 활동지와 

비교표 및 교사의 발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김평원, 
2021). 활동지는 관찰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사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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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며, 교사의 발문

은 공간 이용과 주체 간 관계를 설명하고 여러 권리와 요구

를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은 

탐구 참여를 지원하는 경험으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관

계 설명과 조정안의 구성은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된 결과

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에 구현된 장소는 실제 

공간의 객관적인 복제물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 따라 선

택하고 재구성한 공간이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

룰 때 특정한 갈등 장면이나 일부 주체의 발언을 강조하면 

해당 집단과 지역 전체가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시기와 공간적 범위 및 자료의 출처를 밝히

고 서로 다른 주체의 관점과 장소 내부의 다양성을 함께 제

시해야 한다(손민석･이진희, 2025). 학습자도 가상공간에

서 무엇이 선택되거나 생략되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장

소가 재현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Bos et al., 2022).
이상의 논의는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와 수정 과정을 검

토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초기 모형에서 이

러한 원리가 어떻게 해석･구현되었으며, 현장 적용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는지는 연구 결과에서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장소와 공간 이용을 둘러싼 문화 다양성 쟁

점을 탐구하기 위한 메타버스 기반 지리 교수학습 모형을 

형성적으로 개발한 설계･개발 연구이다. 설계･개발 연구

는 이론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구성

요소와 절차를 개발하고, 검토와 적용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Richey and Klein, 2007). 이에 

본 연구는 모형의 일반적인 효과를 검증하기보다 문화 다

양성 학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구조를 구성하고, 현장 적

용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로 이

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수학습 모형은 특정 지역 사례와 플랫폼 기능에 종속

되지 않고 장소 기반 문화 다양성 탐구에서 유지해야 할 

학습목표와 단계, 교사와 학생의 활동 및 산출물을 조직

한 기본 구조를 의미한다. 현장 적용 프로그램은 이러한 

모형을 고등학교 통합사회1의 성취기준과 부산･대구의 

장소 사례 및 한 차시 수업 조건에 맞추어 구체화한 수업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 탐색, 사례 비교, 관계 설명, 권
리 조정 및 성찰은 모형의 과정으로, ZEP의 아바타 이동

과 단서 찾기, 포털, 수업용 PPT와 활동지 및 온라인 게시

판은 현장 적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교육

과정과 선행연구 및 사례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 초안

(M1)을 개발하고, 이를 특정 장소 사례와 ZEP 수업으로 

구체화한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검토

를 반영하여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을 확정하고 고등

학교 통합사회1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후 수업 운영 자료

와 학생 응답 및 산출물, 관련 이론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피드백 반영 모형(M2)을 구성하였다. 피드백 반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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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교수

학습 모형(M3)을 도출하였다.
현장 자료는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실행 양상을 확

인하고 모형을 수정하기 위한 형성적 근거로 활용하였

다.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은 현장에 재적용하지 않았

으므로,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에서 수집한 자료를 잠

정 교수학습 모형(M3)의 실행 가능성이나 교육적 효과

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하지 않았다.

2.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 분석과 모형 초

안 개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구체적인 사회문제

의 탐구와 판단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2 개정 사회과 교

육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을 직접 다루는 성취기준을 검토

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1의 “[10통사1-04-04]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

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를 모형 개발

의 기준 성취기준으로 정하였다. 이 성취기준은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소 탐구와 수용적 판단을 함께 다루려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 중학교 사회는 문화경관과 생활양식의 이해

에,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은 국제이주에 따른 도시문

제 탐구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쟁점의 조사 및 해결 방안 구성을 통

합적으로 요구하는 통합사회1을 적용 교과로 선정하였다.
교육과정 문서는 학습목표와 내용 요소, 학생에게 요구

되는 탐구와 판단 및 가치･태도, 교수학습 시 고려 사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KCI와 Google Scholar
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다문화 수용성’, ‘장소 기반 교

육’, ‘사례 비교’, ‘가상답사’, ‘메타버스 지리수업’ 등의 검

색어를 조합하여 수집하였다. 메타버스와 가상답사 연구

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문화 다양성 역량과 장소 기반 교육 및 사례 비교

의 개념을 다룬 이론적 연구에는 발표 시기의 제한을 두

지 않았다. 연구목적과 방법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고 본 연구의 교육대상과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연구 12편과 국외 연구 8편 등 20편을 최종 분

석하였다.
분석에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Hsieh and 

Shannon, 2005). 교육과정과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내

용을 토대로 ① 문화 다양성 학습의 목표와 역량, ② 장소

와 문화적 관계의 이해, ③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학습

자의 해석 구분, ④ 사례 비교와 관계 설명, ⑤ 공존 조건

의 구성과 맥락적 재구성, ⑥ 메타버스의 공간 탐색과 학

습자 선택, ⑦ 교사의 비계와 장소 재현의 유의점을 분석 

범주로 설정하였다. 각 문헌에서 범주에 해당하는 문장

을 추출하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한 뒤 교육과정의 학습목

표 및 학생 활동과 대조하여 모형 초안(M1)의 설계 원리

와 교수학습 절차 및 단계별 산출물을 구성하였다.
분석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교육 박사학위 소

지자 2명이 최종 분석 대상 문헌 전체를 독립적으로 분석

하였다. 범주의 정의와 포함･제외 기준 및 코딩 사례를 포

함한 지침을 검토하고, 불일치한 내용은 협의를 거쳐 지

침을 보완한 후 다시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자 간 일치도

는 Cohen's κ로 산출하였다. 또한 문헌의 분석 범주, 도출

된 설계 원리 및 모형 초안(M1)의 단계와 활동 사이의 관

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와 반영 위치를 기록하

고, 현장 적용 이후 새롭게 확인된 수정 원리가 초기 설계 

원리와 혼재하지 않도록 도출 시점과 근거 자료를 구분하

였다.

3. 사례 선정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 구성 

및 1차 전문가 검토

현장 적용 프로그램에는 문화적 차이가 장소의 형성과 

공간 이용 및 집단 간 관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두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첫째, 서로 다른 문화집

단의 관계가 실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둘째, 
시설의 입지와 주변 공간의 이용 및 집단 간 접촉을 공통

된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을 것, 셋째, 관련 주체의 여러 

입장과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존재

할 것, 넷째, 고등학교 통합사회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교

육적 적절성을 갖출 것이었다. 이에 부산의 종교 간 협력 

사례와 대구의 종교시설 건립 관련 갈등 사례를 선정하

되, 두 사례를 해당 도시 전체의 특성이 아니라 관련 시설

과 인접 생활공간에서 2025년 3월까지 나타난 제한된 사

례로 구성하였다.
사례의 공간적 범위는 종교시설과 인접도로 및 주민 생

활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건물의 위치와 주변 경관은 현

장 조사와 인터넷 지도로 확인하였다. 사건의 경과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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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별 입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료, 종교공동

체의 공개 자료, 언론보도와 주민 발언 등을 활용하였다. 
주요 사실은 성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자료를 통해 교

차 확인하였으며,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과 당사자의 평

가는 사실 자료와 구분하였다. 가상공간에는 학습목표와 

직접 관련된 시설과 사건 및 발언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특정 입장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않도록 복수 주체의 

관점을 포함하였다. 실제 자료를 단순화하거나 교육적으

로 재구성한 부분은 수업 자료에 밝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적 필요성이 낮은 혐오 표현은 제외

하거나 익명화하였다.
모형 초안(M1)은 문화다양성 쟁점을 장소에서 탐색하

고 비교하여 판단으로 연결하는 기본 구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은 모형 초안(M1)을 두 지역 사례와 ZEP 
가상공간, 수업용 PPT와 활동지 및 온라인 게시판으로 

구체화하였다. 장소 탐색, 관계 설명, 사례 비교, 조정안 

구성 및 성찰은 모형 초안(M1)에서 유지하되, 아바타 이

동과 단서 찾기, 포털 및 게시판은 ZEP 프로그램에서 선

택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초안(M1)과 프로그램 초안의 내용 타당도 및 설

계상 현장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9명을 대상으

로 1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리교육 박사

학위 소지자 3명,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고등학교 지리

교사 5명, 교육공학 박사과정 연구자 1명으로 구성하였

다. 검토 도구는 교육과정 및 지리적 탐구와의 정합성, 교
수학습 단계와 활동의 논리성, 장소와 문화집단 재현의 

적절성, 한 차시 운영을 가정한 활동량과 기술적 조건의 

설계상 적절성 등 네 영역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고, 4점 또는 5점으로 평

가한 전문가의 비율인 I-CVI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9명
을 기준으로 0.78 이상을 충족한 문항을 적절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Polit and Beck, 2006). 1차 전문가 검토는 실제 

수업의 효과나 실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적용 전 모형과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 및 예상되

는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한정하였다.

4. 형성적 수업 적용, 자료 분석 및 잠정 

모형의 도출 

현장 적용은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통

합사회1을 수강하는 1학년 3개 학급의 학생 74명을 대상

으로 2025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1차시로 실시하였

다. 수업은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설명과 문제 상황 제시, 첫 

번째 장소 탐색과 관찰 기록, 두 번째 장소 탐색, 두 사례

의 공통 기준에 따른 비교, 관련 주체의 관점과 권리를 고

려한 조정 방안과 근거 작성의 순서로 운영하였다. 학생

은 개인용 태블릿으로 ZEP에 접속하였으며, 교사는 수업

용 PPT와 활동지 및 탐구 질문을 활용하여 이동과 관찰, 
비교와 판단을 지원하였다. 

수업 실행은 수업 실행 학교의 지리교사가 담당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담당 교사에게 교수학습 과정과 도구를 

제시하고 수업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수업 실행 시에는 

교실에 상주하며 수업 운영을 관찰하고 학생 활동을 보조

하였다. 수업 운영 기록은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교사 성

찰일지는 담당 교사가 작성하였다.
양적 자료로는 청소년용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

구(KMCI-A)의 사전･사후 검사와 메타버스 학습경험 설

문을 수집하였다. KMCI-A는 다양성, 관계성 및 보편성

의 세 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민무숙 등, 2012). 메타버스 학

습경험 설문은 박아름･김민성(2024)의 문항을 수업 맥

락에 맞게 조정하여 학습 흥미, 학습 몰입감 및 수업 만족

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유응답을 통해 도움이 된 점과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수집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 모

두 응답한 74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SPSS 30을 

이용하여 척도의 내적 일관성과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산출하고 대응표본 t-검정과 Cohen's 를 통해 적용 

전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

계의 한계를 고려하여 검사 결과는 인과적 효과가 아니라 

현장 적용 프로그램(P1) 적용 전후에 나타난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해석하였다.
질적 자료로는 학생의 장소 탐색 기록지와 비교표, 표

어와 설명문, 수업 후 성찰문 및 교사 성찰일지를 수집하

였다. 학생 산출물은 ① 사실과 고정관념의 구분, ② 장소

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의 활용, ③ 공간 이용

과 주체 간 관계의 설명, ④ 여러 주체의 관점과 권리 고

려, ⑤ 잠정적인 공존 조건의 맥락적 재구성, ⑥ 근거와 실

행 가능성을 갖춘 조정 방안의 제시라는 여섯 범주로 분

석하였다. 분석단위는 학생으로 하고 동일한 범주가 한 

학생의 응답에 여러 차례 나타나더라도 한 번으로 계산하

였다. 장소 탐색 기록지와 비교표를 활용하는 범주는 자

료를 제출한 74명을, 최종 표어와 설명문을 활용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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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를 완성한 68명을 각각 분모로 적용하였다. 이 분

석은 각 판단 요소의 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행 수준이나 수업 전후의 향상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전체 학생 산출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15명분은 두 명

의 분석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범주별 단순 일치

율은 각 범주에 대한 두 분석자의 ‘해당/비해당’ 판단이 

일치한 학생 수를 15명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우연 일치

를 보정하기 위하여 Cohen’s κ를 함께 산출하였다. 불일
치한 사례는 협의를 통해 최종 코드를 확정하였다. 자유

응답은 의미 단위별로 코딩하되 한 학생이 서로 다른 내

용을 언급한 경우 중복 범주화를 허용하고, 무응답과 기

타 응답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양적 검사, 학생 산출물, 자
유응답 및 교사 성찰일지를 서로 대조하여 자료 사이의 

일치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형성적 적용을 마친 후에는 학생 산출물과 수업 운영 

기록 및 교사 성찰일지를 분석하고, 장소 비교와 원리 구

성에 관한 이론을 다시 검토하여 피드백 반영 모형(M2)
을 구성하였다. 수정 사항별로 발견된 문제, 근거 자료, 
수정 내용 및 반영 위치를 기록하여 현장 적용 프로그램

(P1)에서 직접 확인된 실행상의 문제와 연구자의 사후 이

론적 재검토에서 도출한 수정사항을 구분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학생 자료는 잠정 교수학습 모

형(M3)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라 모형 초안

(M1)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드

백 반영 모형(M2)의 수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형성적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피드백 반영 모형(M2)은 1차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9

명이 다시 검토하였다. 2차 검토 도구는 두 사례의 비교 후 

원리를 재구성하는 단계 배열의 논리성, 특정 해결 방안

을 미리 정하지 않은 문제 제시의 비유도성과 판단 기준의 

명료성, 장소 재현과 권리 조정의 균형, 한 차시 운영을 가

정한 단계별 활동량과 시간 배분의 설계상 적절성, 단계

별 산출물과 평가 준거의 정합성 등 5개 영역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의 비유도성은 특정 집단의 요구를 수용

하거나 거부하는 방향을 정답으로 미리 제시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하되, 사실성, 기본권, 차별금지, 비례성 및 절차적 

참여는 공통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I-CVI가 0.78 미
만이거나 구조적인 수정 의견이 제시된 항목은 보완한 후 

관련 전문가에게 수정 내용의 반영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것은 피드백 반영 모형

(M2)의 단계와 활동 및 평가 준거에 관한 내용 타당도와 

설계상 적절성이다. 이후 검토 결과와 자유기술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을 도출하였으며, 주
요 보완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

다. 다만 이러한 확인은 잠정 교수학습 모형(M3)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내용 타당도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은 현장에 다시 적용하

지 않았으므로 실제 한 차시 수업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학생의 판단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에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IV.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모형 초안(M1), 현장 적용 프로그램(P1), 
피드백 반영 모형(M2) 및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개

발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학생 자료는 모형 초안(M1)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문제를 확인하고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수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형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1.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모

형 초안의 구성

교육과정과 선행연구 20편을 분석한 결과, 두 분석자

의 전체 문헌에 대한 최종 일치도는 Cohen’s κ=0.81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인 0.70을 충족하였다. 분
석 내용을 종합하여 문화 다양성에 관한 장소 이해와 수

용적 판단을 연결하고, 메타버스의 공간 탐색 기능을 장

소에 관한 사실과 자료의 수집 및 판단에 활용하기 위한 

여섯 가지 초기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표 1).
모형 초안(M1)에서는 첫 번째 사례에서 파악한 공존

의 원리를 두 번째 사례의 조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사례 

비교의 순서를 잠정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진입-첫 번째 장소 탐색-관계 설명과 원리 구성-두 

번째 장소 탐색-장소 비교와 판단-해결 원리의 적용-표현

과 성찰’의 일곱 단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처음 구성한 설명과 원리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

하는 구조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한계는 1차 전문가 검

토에서 직접 지적되지 않았으며, 현장 적용 프로그램(P1)
의 적용 결과와 교수학습 과정 및 관련 이론을 다시 검토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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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형 초안(M1)의 초기 설계 원리 

설계 원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구 모형 초안(M1)에의 반영

문화 다양성의 

관계적 이해

문화적 차이를 집단의 고정된 속성으로 설명하지 않

고 장소와 공간 이용 및 집단 간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함. 

문화적 현상을 장소의 형성, 공간 이용 및 주체 간 

관계의 관점에서 탐구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설명

관찰한 사실과 학습자의 해석을 구분하고 판단의 근

거를 제시해야 함.
관찰한 시설, 행위, 자료의 위치와 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설명의 근거로 활용

단계적 사례 탐색과 

비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 사례를 연계하여 공존과 

갈등의 조건을 살펴봐야 함.
첫 번째 사례에서 공존의 원리를 파악하고 두 번째 

사례와 비교

공존 조건의 맥락적 

구성

사례에서 파악한 관계 조정의 의미를 다른 장소의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함. 
첫 번째 사례의 원리를 두 번째 사례의 해결 방안 

구성에 활용

수용적 판단과 

조정안 구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

고 관련 주체의 관점과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함. 
사실과 고정관념을 구분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제시

구조화된 자율 

탐색과 비판적 재현

자유로운 이동이 목적 없는 배회가 되지 않도록 지

원하고, 가상공간의 선택적 재현을 안내해야 함. 
탐구 질문, 필수 지점, 기록 활동 및 교사 비계를 제

공하고 사례의 범위를 안내

표 2.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토 결과

검토영역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I-CVI 범위 기준 충족문항 수 

교육과정 및 지리적 탐구와의 정합성 4 4.50 0.56 0.89 ~ 1.00 4

교수학습 단계와 활동의 논리성 4 4.28 0.57 0.89 ~ 1.00 4

장소와 문화 집단 재현의 적절성 4 4.14 0.59 0.67 ~ 1.00 3

한 차시 운영의 설계상 적절성 3 3.89 0.70 0.67 ~ 1.00 2

전체 15 4.22 0.63 0.67 ~ 1.00 13

2. 1차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적용 프로그램

(P1)의 구성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15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5점 만

점에 4.22점이었으며 문항별 I-CVI는 0.67~1.00으로 나

타났다. I-CVI가 0.78 이상인 문항은 15개 중 13개였다. 
교육과정 및 지리적 탐구와의 정합성과 교수학습 단계 및 

활동의 논리성은 모든 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반면 

장소와 문화집단 재현의 적절성에서 1개 문항, 한 차시 운

영의 설계상 적절성에서 1개 문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

였다(표 2).
자유기술 의견에서는 두 장소를 각각 ‘상생 지역’과 ‘갈

등 지역’으로 대비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 낙인

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다. 종교시설 건

립에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도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 태

도로만 해석하지 않고 주차와 소음, 주거환경의 변화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우려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서 찾기와 같은 게임 요소가 장소

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보다 부각될 수 있다는 점과 한 

차시 안에 두 장소를 탐색하고 설명문까지 작성하기 어렵

다는 점도 보완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에서는 사례의 시간적･공

간적 범위를 특정 시설과 인접 생활공간으로 한정하고 일

부 주민의 발언이나 행위를 지역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두 번째 장소에는 종교공동체

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의 자료를 함께 제

시하고 문화적 편견과 생활공간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구분하도록 발문을 보완하였다. 단서를 발견한 학

생이 해당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그것이 집단 간 관계

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정표와 이동 안내 및 교사의 이용자 소환 기능도 추가

하였다. 한 차시 운영을 고려하여 필수 탐색 지점과 이동 

동선을 축소하였다.
1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교수학습 단계와 활동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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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모든 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첫 번째 사

례에서 구성한 원리를 두 번째 사례에 적용하는 단계 배

열에 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현장 적용 프로

그램(P1)은 모형 초안(M1)의 단계 배열을 유지하되, 장
소 재현과 한 차시 수업의 운영 조건을 보완하여 특정 장

소 사례와 ZEP 활동으로 구현하였다. 따라서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은 모형 초안(M1)을 수정한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모형 초안(M1)을 실제 수업에 구체화한 적용 프

로그램에 해당한다.

3.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구체적 구성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은 부산과 대구의 특정 종교시

설 인접 지역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두 개의 ZEP 공간, 
수업용 PPT, 학생 활동지 및 결과 공유 게시판으로 구성

하였다. 이 가운데 장소 탐색과 사례 비교, 관계 설명 및 

해결 방안 구성은 모형 초안(M1)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과정에 해당하며, 아바타 이동과 단서 찾기, 포털 및 온라

인 게시판은 이를 ZEP에서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프로그

램 요소이다. 두 사례는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사례가 아

니라 2025년 3월까지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나타난 문화

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사례로 한정하였다.
첫 번째 장소는 서로 다른 종교시설이 인접한 공간에서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고 공동행사와 일상적 교류를 이어 

온 사례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장소는 주거지 안에 종교

시설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주민의 생활권, 
주차와 소음 및 의사소통 문제가 함께 제기된 사례로 구

성하였다. 건물 배치와 주변 도로 및 인접 공간은 현장 조

사와 인터넷 지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종교공동체

의 자료, 행정기관의 공개 자료, 언론보도 및 주민의 발언

을 교차 확인하여 탐구 자료를 선정하고 실제 장소와 교

육적으로 재구성한 요소를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두 사례를 연결하는 탐구의 초점은 종교의 차이 자체보

다 공동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조건과 관계 조정 방식에 

있다. 학생은 공간에 배치된 시설과 자료를 확인하고, 사
실과 주장 및 자신의 해석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 기

록은 공간 이용, 집단 간 접촉, 의사소통과 관계 조정의 측

면에서 두 장소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업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설명과 문제 상황을 제

시한 후 첫 번째 공간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아

바타를 이동하며 종교경관과 공간 이용 및 공동활동에 관

한 자료를 확인하고 일곱 개의 단서를 수집하였다. 단서

를 조합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단서가 발견된 장

소와 해당 장면이 문화적 공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활동지에 기록하였다. 이어 포털을 통해 두 번째 공간으

로 이동하여 종교시설 건립을 둘러싼 발언과 행동 및 언

론자료를 살펴보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주장 및 특정 집

단에 관한 추측을 구분하였다. 두 장소의 탐색을 마친 후 

공간 이용, 집단 간 접촉, 의사소통 및 관계 조정의 관점에

서 사례를 비교하고, 첫 번째 장소에서 파악한 내용을 두 

번째 장소의 해결 방안에 반영한 표어와 설명문을 작성하

여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에서의 문제 상황은 학생에게 

‘14세 이슬람교 신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사원 건설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표어’를 만들도록 제시

하였다. 단서 조합 활동도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수

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지만, 학생이 여러 주체

의 관점과 권리를 검토하여 판단하기보다 수업이 기대하

는 답을 추론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문제는 형성적 

적용 이후 과제와 산출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수정 사항으로 반영하였다.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4.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형성적 실행 

결과 

1) 수업 운영과 학습 경험

사전･사후 검사를 완료한 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장소의 탐색 기록은 74명 전원이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곱 개의 단서를 모두 찾은 학생은 71명(95.9%)
이었다. 이어 두 번째 장소를 탐색하고 최종 표어와 설명

문까지 완성한 학생은 68명(91.9%)이었다. 수업 중 접속

이나 아바타 이동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는 8건 발생하였

다. 주요 문제는 일부 태블릿 기기의 로딩 지연과 네트워

크 불안정으로 브라우저가 일시적으로 종료되는 현상이

었다. 교사는 이용자 소환 기능과 모둠 내 화면 공유를 활

용하여 탐색을 계속하도록 지원하였다.
교사 성찰일지에서는 첫 번째 장소의 단서 찾기가 학생

의 이동과 동료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장소에서는 상반된 주장과 자료를 접한 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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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장적용 프로그램(P1)의 교수･학습 과정(https://zep.us/play/8gaEAw)

단계 시간 교사 및 학생 활동 학습자료

문제 진입 5분
교사: 문화 다양성 설명과 문제 제시

학생: 활동 내용과 과제 확인

첫 장소 

탐색과 

원리 파악

10분
교사: 학생 활동 지원

학생: 일곱 개의 단서 수집, 장소와 의미 기록

두 번째 

장소 탐색
10분

교사: 학생 활동 지원

학생: 메타버스 공간에 제시된 두 번째 장소와 

관련한 자료에서 사실, 주장, 추측 구분

장소 비교 10분
교사: 비교 발문과 토의 지원

학생: 두 장소 간 공간이용,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 관계 조정 비교

해결 방안 

작성과 

공유

10분

교사: 학생 활동 지원

학생: 첫 장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표어 및 설

명문 작성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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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문화 수용성 사전･사후검사 결과 (N=74)

영역
사전 평균 

(표준편차)
사후 평균 

(표준편차)
t p

Cohen’s 


다양성

(문화적 차이의 인정과 개방적 수용)
4.15 (0.58) 4.58 (0.51) -7.42 <.001 0.86

관계성

(동화 강요와 거부를 줄이고 상호 교류하려는 태도)
4.08 (0.61) 4.46 (0.55) -6.52 <.001 0.76

보편성

(동등한 기준의 적용과 세계시민적 실천의지)
4.10 (0.63) 4.53 (0.56) -7.12 <.001 0.83

전체 4.11 (0.52) 4.52 (0.48) -8.45 <.001 0.98

과 추측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으나, 활동지의 질

문과 모둠 토의를 통해 갈등을 공간 이용과 의사소통 및 

관계 조정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어

와 설명문을 작성할 때에는 첫 번째 장소의 활동을 두 번

째 장소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해당 장소의 조건에 맞는 

방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특히 한 차

시 안에 탐색과 비교 및 조정안 작성을 모두 수행하면서 

비교와 토의 및 설명문 작성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메타버스 학습경험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85였다. 전체 평균은 4.11점이었으며, 학습 흥미는 

4.25점, 학습 몰입감은 3.98점, 수업 만족도는 4.15점으로 

나타났다. 자유응답은 복수 범주로 코딩하였으므로 자유

응답의 범주별 빈도 합계는 전체 학생 수와 일치하지 않

는다. 56명은 아바타를 직접 이동하며 장소의 경관과 자

료를 확인한 경험이 사례의 이해와 수업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11명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조작과 

길 찾기 및 활동 시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으

며,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 및 탐색･토의 시간에 관한 개선 

요구는 18명, 무응답 또는 기타 응답은 5명이었다. 

2) 다문화 수용성의 사전･사후 결과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사전검사 Cronbach’s 
α=0.81, 사후검사 α=0.86이었다. 전체 평균은 사전 4.11
점에서 사후 4.52점으로 높아졌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t(73)=-8.45, p<.001, Cohen’s =0.98). 
다양성, 관계성 및 보편성에서도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 이 결과는 비교집단이 없는 단

일 집단에서 한 차례의 현장 적용 프로그램(P1) 적용 전

후에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해석하였다. 

3) 학생 산출물에 나타난 판단 요소

학생 산출물은 학생을 분석단위로 삼아 여섯 가지 준거

에 따라 코딩하였다. 동일한 준거가 한 학생의 여러 산출

물에서 반복되어도 한 번만 부호화하였다. 사실과 고정

관념의 구분,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자료의 활용 및 공

간 이용과 주체 간 관계의 설명은 탐색 기록과 비교표를 

제출한 74명을 분모로 삼았다. 여러 주체의 관점과 권리 

고려, 공존 조건의 맥락적 재구성 및 구체적인 조정 방안

의 제시는 최종 설명문을 제출한 68명을 분모로 삼았다. 
두 분석자가 독립적으로 검토한 15명의 산출물에서 범주

별 일치 사례는 14~15명으로, 일치율은 93.3~100.0%였

다. 이들 15명분의 여섯 범주 코딩에 대한 Cohen’s κ는 

0.82였으며, 불일치한 사례는 협의를 거쳐 최종 부호를 

확정하였다.
학생 산출물에서는 장소에서 확인한 시설과 행위를 집

단 간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한 학생은 첫 번째 장소에서 공동 주차장 이용과 공동 

행사를 근거로 생활공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약속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학생 14).
여러 주체의 관점과 권리를 고려한 응답에서는 특정 종

교에 대한 추측과 고정관념은 비판해야 하지만, 좁은 주

거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차와 소음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관한 주민의 우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서술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와 주민의 생활권 가운

데 어느 하나를 배제하기보다 관련 주체가 공간 이용의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학생 35).
공존 조건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학생들은 첫 번째 

장소의 공동 공간 이용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두 번째 

장소의 조건에 맞게 방안을 바꾸었다. ‘차이를 좁히는 대

화의 창, 갈등을 넓히는 소통의 장’이라는 표어와 함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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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생 산출물에 나타난 판단 요소

분석 준거 분석 자료 분모 해당 학생 수 비율 (%)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측･고정관념의 구분 탐색 기록･비교표 74 63 85.1

장소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의 활용 탐색 기록･비교표 74 61 82.4

공간 이용과 주체 간 관계의 설명 탐색 기록･비교표 74 58 78.4

여러 주체의 관점과 권리 고려 최종 설명문 68 55 80.9

공존 조건의 맥락적 재구성 최종 설명문 68 53 77.9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실행 방법을 포함한 조정안 제시 최종 설명문 68 48 70.6

민 자치 조직과 종교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

고, 기도 시간의 주차 공간 배분과 소음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응답이 이에 해당하였다(학생 28). 
반면 일부 학생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친하게 지내면 

갈등이 해결된다’와 같이 존중과 배려의 필요성을 선언

하는 데 머물렀다. 표 5의 결과는 현장 적용 프로그램(P1) 
적용 후 학생 산출물에 각 판단 요소가 나타났는지를 보

여주는 것으로, 해당 요소의 수행 수준이나 수업을 통한 

향상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5.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2차 전문가 

검토와 잠정 교수학습 모형(M3) 도출

형성적 수업 적용 이후에는 수정 근거를 자료별로 구분

하여 피드백 반영 모형(M2)을 구성하였다. 학생 산출물

에서는 첫 번째 장소에서 파악한 활동을 두 번째 장소에 

적용하는 응답과 존중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응답이 함께 

나타났다. 교사 성찰일지와 수업 운영 기록에서는 한 차

시 안에 두 장소를 탐색하고 비교하여 복수 주체의 권리

를 고려한 조정안까지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추가 

발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 적용 프

로그램(P1)의 문제 상황과 가치 지향적인 단서가 학생에

게 바람직한 답의 방향을 미리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련 이론을 다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사례에서 공존

의 원리를 확정하고 이를 두 번째 사례에 적용하는 모형 

초안(M1)과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절차는 대조 사례

의 비교를 통해 원리의 적용 범위와 조건을 재구성한다는 

이론적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피드백 반영 모형(M2)에서는 첫 번째 사례의 설

명을 잠정적인 것으로 두고 두 번째 사례를 동일한 기준

으로 탐색한 후, 두 장소의 비교를 통해 공존의 조건과 원

리를 재구성하도록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문제와 자료의 제시 방식도 수정하였다. 특정 종교의 학

생 역할이나 반대 주민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삭제

하고 주민과 종교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인근 상인 및 조

정자 등 복수 주체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최종 문

제는 특정 해결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두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와 주민의 생활권 및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함께 고려한 조정 원칙과 실행 방안

을 제안하는 개방형 공공문제로 변경하였다. 첫 번째 공

간의 단서도 가치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에서 공간 이용과 

교류 및 관계 조정에 관한 사실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최종 산출물에는 장소에서 확인한 사실과 자

료, 관련 주체의 관점과 권리, 해결 방안의 근거와 실행 방

법 및 예상되는 한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피드백 반영 모형(M2)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에는 1

차 검토 전문가 9명 전체가 참여하였다. 10개 문항의 전

체 평균은 4.68점이었으며, 문항별 I-CVI는 0.89~1.00으
로 나타났다. I-CVI가 0.78 이상인 문항은 모두 10개였다. 
이 결과는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단계와 활동 및 평가 

준거에 관한 내용 타당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반영

하여 도출한 잠정 교수학습 모형(M3) 전체가 별도로 타

당화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토 영역별 결과와 잠

정 교수학습 모형(M3)에 반영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2차 전문가의 자유기술 의견에서는 대조 사례를 비교

하여 원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표면적인 차

이에만 머물지 않도록 공통 비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최종 조정안 작성 단계에

서는 기본권과 생활권 및 절차적 권리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학습지의 비교 기준을 공간 이용, 접촉, 
의사소통 및 관계 조정으로 구체화하고, 교사 지원에는 

기본권, 차별금지, 생활권 및 절차적 참여에 관한 단계별 

질문을 포함하였다. 주요 보완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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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2차 전문가 검토와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수정 내용

검토 영역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주요 수정과 근거 I-CVI 범위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에 반영한 내용

단계 배열의 

논리성

이론적 재검토를 바탕으로 첫 사례의 원리 구성･적

용에서 두 사례의 비교 후 원리 재구성으로 변경
1.00

비교 기준과 원리 재구성 단계의 관계를 

명료화하고 단계별 발문 보완

문제의 

비유도성과 판단 

기준의 명료성

가치 지향적 문제와 단일 역할을 개방형 공공문제

와 복수 주체의 검토로 변경
0.89 ~ 1.00

특정 입장을 정답으로 전제하지 않고 사

실성･기본권･차별금지･비례성･절차적 

참여를 공통 기준으로 제시

장소 재현의 

적절성

사례의 시･공간적 범위와 지역 내부의 복수 관점을 

명시
1.00

장소와 집단의 일반화를 방지하는 안내

와 자료 출처 및 선택성 제시

설계상 실행 

적절성

운영 기록과 학생 자유응답을 바탕으로 한 차시 내 

이동･탐색의 부담과 비교･조정안 작성 시간을 조정
1.00

필수 탐색 지점의 축소, 이동 안내 및 단

계별 시간 배분 명료화

산출물과 평가의 

정합성

선언적인 표어와 설명문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실과 

자료･권리･실행 방법･한계를 포함하도록 변경
1.00

단계별 산출물과 분석･평가 준거를 직접 

대응하도록 보완

표 7.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단계와 교수학습 활동 

단계 핵심 탐구 내용 학생 활동 교사의 지원 주요 산출물

문제 진입
무엇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특정 해결 방안을 미리 정하지 않

은 문제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초기 의견 작성

쟁점의 범위, 탐구 기준 및 가

상공간의 선택적 재현 안내
초기 의견

사례 A 탐색과 

잠정적 관계 

설명

장소에서 어떠한 문화경관

과 공간 이용 및 상호작용이 

나타나는가

장소 자료를 탐색하고 사실과 해석

을 구분하여 문화적 관계에 관한 

잠정적 설명 구성

필수 탐색 지점, 기록 방법 및 

사실과 해석의 구분 안내

장소 관찰 

기록과 

잠정적 설명

사례 B 탐색
다른 장소에서는 어떠한 관

계와 쟁점이 나타나는가

사례 A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간 이

용, 관련 주체의 주장과 자료 수집

상반된 자료와 복수 주체의 관

점 제시

두 번째 

장소 기록

공통 기준에 

따른 장소 

비교

두 장소의 차이는 어떠한 조

건에서 나타나는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공간 이

용, 접촉, 의사소통 및 관계 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공통 비교 기준과 근거 확인 

질문 제공
장소 비교표

관계 설명과 

공존 원리의 

재구성

잠정적 설명은 두 사례를 함

께 설명할 수 있는가

사례 A의 잠정적 설명을 검토하고 

두 사례의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존의 조건과 원리 수정

성급한 일반화와 지역의 이분

법적 평가 점검

공존 원리와 

근거

이해관계별 

조정안 검토

관련 주체의 권리와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복수 주체의 관점과 권리, 이익과 

부담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 비교

기본권, 차별금지, 생활권 및 

절차적 참여에 관한 질문 제공

조정 원칙과 

실행 방안

표현과 성찰
판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한계를 검토할 것인가

판단 요약과 함께 사실과 자료, 판
단 근거, 실행 방법과 한계를 제시

하고 공유

동료 피드백과 문화 다양성 학

습 정리

해결 방안과 

성찰문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잠정 교수학습 모형(M3) 
전체에 대한 별도의 내용 타당도 검토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을 ‘문제 

진입－사례 A 탐색과 잠정적 관계 설명－사례 B 탐색－

공통 기준에 따른 장소 비교－관계 설명과 공존 원리의 

재구성－이해관계별 조정안 검토－표현과 성찰’의 일곱 

단계로 구성하였다(표 7).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에서 유지해야 할 핵심 요소

는 사실과 해석의 구분, 두 사례의 공통 기준에 따른 탐색

과 비교, 잠정적 설명의 수정, 복수 주체의 권리와 이해관

계 조정 및 판단의 한계에 관한 성찰이다. 아바타 이동, 단
서 찾기, 포털 및 온라인 게시판은 P1에서 선택한 프로그

램 요소이다.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은 특정 ZEP 기능

이나 지역 사례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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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플랫폼과 비가상 매체 또는 다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은 공개 자료를 통해 장소의 

이용과 복수 주체의 관점 및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

적 쟁점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반면 자료의 사실 여

부와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중심이 

되는 사안, 복수의 관점과 공간 이용의 관계를 검토하기 

어려운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 차시로 운영할 경우

에는 필수 탐색 자료와 이동 범위를 줄이고 비교표와 교

사 발문을 구조화해야 하며, 탐색과 비교 및 조정안 구성

을 분리한 확장형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 조

건과 실제 실행 가능성은 후속 현장 적용을 통해 확인해

야 한다.

V. 논의

1. 장소 탐색을 수용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과정

장소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주체 간 관

계로 설명하는 활동과 여러 권리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은 서로 다른 수준의 사고를 요구한다. 전자는 주어

진 자료의 의미를 공간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후자는 관련 주체의 요구와 권리를 비교하고 각 

대안이 가져올 이익과 부담 및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

해야 하는 규범적･실천적 판단이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존중의 태도가 적절한 의사소통과 행동으로 이어

지려면 관점 이해와 상호작용 기능이 함께 요구된다는 논

의도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한다(Deardorff, 2006; 장의

선･이소연, 2017). 따라서 장소 탐색과 권리 조정 사이에

는 사실과 해석의 구분, 주체별 관점과 권리의 확인, 대안

별 이익과 부담의 비교 및 실행 가능성 검토를 지원하는 

단계적인 발문과 기록 활동이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 검사와 학생 산출물은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

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

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설명하지는 못

한다. 학생 산출물도 판단 요소의 출현 여부를 보여줄 뿐 

그 수준이나 수업을 통한 향상을 입증하지 않는다. 더욱

이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의 가치 지향적인 단서와 문제 

제시는 수업에서 기대하는 응답을 추론하게 하였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용적 판단은 특정 문화집단의 요

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과 고정관념

을 구분하고 기본권과 차별금지 및 생활상의 요구를 함께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구성하는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드백 반영 모형(M2)이 특정한 결론

을 요구하는 과제를 개방형 공공문제로 바꾸고, 해결 방

안과 함께 판단의 근거와 실행 방법 및 한계를 제시하도

록 한 것은 수용적 판단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해결 방안을 개방한다는 것이 판

단 기준까지 가치중립적으로 둔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
실성, 기본권, 차별금지, 비례성 및 절차적 참여는 서로 다

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

다. 이러한 구조를 반영한 M3가 실제로 학생의 판단을 심

화하는지는 후속 적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사례 비교를 통한 관계적 이해와 지역 

일반화의 문제

사례 비교의 교육적 기능은 한 장소에서 발견한 해결 방

안을 다른 장소에 옮기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사례를 

공통된 관점에서 살펴보며 처음 구성한 설명의 적용 범위

와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데 있다(Gentner and Medina, 
1998; Schwartz and Bransford, 1998). 첫 번째 장소에 관

한 설명을 잠정적인 것으로 두고 두 장소를 모두 탐색한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공존의 조건을 다시 구성

하도록 한 수정은 비교를 이미 정해진 원리의 적용 수단

에서 관계와 원리를 구성하는 탐구 과정으로 전환한 것이

다. 이는 설계 원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

며 그 원리가 단계의 배열과 학생 과제에서 어떻게 구현

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대조적인 장소 사례는 문화적 갈등과 공존이 문화의 차

이 자체보다 공간 이용과 접촉, 의사소통 및 관계 조정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하지만 두 사례의 차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건과 

행위가 지역 전체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임은

진, 2017). 따라서 사례 비교는 어느 지역이 더 포용적인

지를 평가하기보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조건과 관계

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례의 시간적･공간

적 범위를 밝히고 한 장소 안에도 다양한 입장과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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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가상공간에서 

선택하거나 생략한 요소와 자료의 출처를 학생에게 알리

는 과정이 필요하다(Bos et al., 2022; Ege and Budke, 
2022).

한편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두 번째 사례는 첫 번

째 사례에서 구성한 원리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황이 아

니라, 원리를 형성하는 데 함께 사용되는 비교 사례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학생이 비교를 통해 구성한 

원리를 다른 문화적 쟁점과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전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두 사례의 비교

를 통해 원리를 구성한 후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제3의 장

소나 새로운 문제 상황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3. 메타버스가 지리적 탐구를 지원하는 방

식과 모형의 검증 범위

현장 적용 프로그램(P1)과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구분은 메타버스의 교육적 기능을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의 탐색과 비교 및 판단을 조직하는 방식

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ZEP이 지리적 탐구에 기여

한 부분은 아바타의 사용 자체보다 공간에 배치된 자료를 

이동하면서 탐색하고 자료의 위치와 주변 공간 및 사회적 

의미를 연결하도록 한 데 있다(Dalgarno and Lee, 2010). 
기존 연구가 학습 흥미와 몰입 및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

을 주로 다루었다면(김평원, 2021; 박아름･김민성, 2024), 
이 연구는 공간 탐색을 장소에 관한 사실과 자료의 수집, 
사례 비교 및 관계 설명으로 연결하는 잠정적인 교수학습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문제 기반 학습과 협력적 지식 

구성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시민성 모형(손민석･이진희, 
2025)과 달리 문화적으로 민감한 장소 쟁점에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복수 주체의 권리를 조정하는 판단에 초

점을 두었다.
단서와 포털 및 이동 과제와 같은 게임 요소가 그 자체

로 지리적 탐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적용 프로그

램(P1)에서 가치 문장을 완성하는 단서는 탐색을 촉진했

지만 학생에게 바람직한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역할도 하

였다. 게임 요소는 판단을 대신하는 정답이 아니라 판단

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치로 학생을 안내하는 비계로 

한정해야 한다. 공간 탐색을 학습으로 전환하는 직접적

인 장치는 공통된 비교 기준, 활동지의 기록 항목 및 교사

의 발문이며, 접속 연습과 이동 안내 및 이용자 소환은 이

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한 차시 수업에서 장소 탐색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졌지만 사례 비교와 권리 조정 및 설명문 작성에는 충분

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는 플랫폼의 기술적 문

제만이 아니라 공간 탐색과 복합적인 판단을 한 차시에 

함께 배치하면서 발생한 수업 구조의 문제이다. 한 차시

로 운영하려면 필수 탐색 자료를 줄이고 비교 기록과 조

정안 작성의 비계를 강화해야 하며, 탐색과 비교 및 권리 

조정을 분리한 운영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근거자료는 확인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현

장 적용 프로그램(P1)의 학생 산출물, 자유응답 및 수업 

운영자료는 판단 요소의 출현과 실행상의 어려움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모형 수정에 활용하였다. 2차 전문가 검

토는 피드백 반영 모형(M2)의 내용타당도와 설계상 적

절성을 확인하였다.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은 이 자료

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잠정 최종안으로, 별도의 현장 

재적용과 전면적인 전문가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또
한 다른 매체나 수업과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메타버스 활

용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잠정 교수학습 

모형(M3)의 실제 실행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는 후속 연

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장소와 공간 이용을 둘러싼 문화 다양성 쟁

점을 지리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수용적 판단으로 연결하

기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형성적으로 개발

하였다. 교육과정과 선행연구 및 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 초안을 구성하고, 이를 ZEP 기반 현장 적용 프로그

램(P1)으로 구현하여 한 차시 동안 운영하였다. 이후 수

업에서 확인된 문제와 관련 이론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피

드백 반영 모형을 마련하고,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

하여 잠정 교수학습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장소 탐색을 문화적 관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통 기준에 따른 사례 비교와 복수 

주체의 권리 조정으로 연결하는 잠정적인 지리 교수학습 

구조를 제안한 데 있다. ZEP은 장소에 배치된 자료를 이

동하며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학습환경으로 활용되었으

며, 아바타 이동과 단서 및 포털과 같은 기능은 특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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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실제 지역의 문화적 쟁점을 활용할 때에는 사례 재현의 

편향을 통제하고 학생이 사실과 자료 및 공통된 판단 기

준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구성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

였다.
다만 현장 적용 프로그램(P1)은 한 학교의 한 차시 수

업에만 적용되었으므로, 사전･사후 검사와 학생 산출물

을 모형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전문가 검

토를 반영한 잠정 교수학습 모형(M3)도 별도의 현장 적

용과 전면적인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와 수업 조건에서 탐색･비교･권

리 조정에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여 실행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제3
의 사례를 활용하여 상황 맥락적 판단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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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 사회공간론에 기반한 어린이 시민성의 재해석

김윤하**

Reinterpreting Children’s Citizenship through 
Lefebvre’s Socio-Spatial Theory

Yunha Kim*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이해해 온 기존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소 경험과 시민성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 이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의 관계로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차이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자질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하는 실천으로 재해석하였다. 

어린이 시민성,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 르페브르 사회공간론 관련 문헌을 이론적·해석적으로 검토하였고, 연구 결과,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맥락을 몸으로 읽어내는 ‘깨어나는 지각’, 주어진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트는 ‘창조적 인지’, 공간을 전유하며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는 ‘활동가적 시민성’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어린이 시민성교육은 제도화된 참여 프로그램의 제공을 

넘어,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할 수 있는 경험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어린이 시민성, 사회공간론,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차이 공간, 전유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existing discussions of children’s citizenship—traditionally understood 
in terms of rights, responsibilities, participation, and identity—from the perspective of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Previous studies of children’s citizenship have recognized children as civic subjects who think and make 
judgments within their present lives and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xperiences of place 
and citizenship. Drawing on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this study extends such discussion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patial order, children’s bodies and senses, social relations, and practices. Based on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concept of differential spac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children’s citizenship not as a set of qualities manifested within space, but as a practice through which children 
perceiv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meanings and orders of space. Literature on children’s citizenship, children’s 
everyday spaces, and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interpre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citizenship can be re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awakened perception,” through 
which children bodily perceive and read spatial contexts; “creative cognition,” through which they question and 
disrupt the given meanings of space; and “activist citizenship,” through which they appropriate space and create 
alternative spatial orders. Accordingly, citizenship education for children needs to move beyond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programs and expand toward creat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sens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spaces of their everyday lives.
Key Words : Children’s citizenship, Socio-spatial theory, Henri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Differential space,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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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민성교육은 오랫동안 어린이를 미래의 성인 시민으

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

서 어린이는 현재의 시민이라기보다 아직 시민이 되어 가

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시민성 역시 성인이 된 이후 갖추

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간주되기 쉬웠다. 그러나 어

린이가 성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Howe, 2005: 
45-46).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

어나, 어린이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관

계를 맺으며 참여하는 시민적 주체로 바라본다. 시민성은 

고정된 권리와 책임의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어린이가 자신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

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Jans, 2004:31, 
39-40),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완전한 법적 시민권과 별개

로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할 수 있다(Lister, 2007:699, 
717-718).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에 획득해야 할 자질이 

아니라, 어린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시민

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본다면,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의 장

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혜진, 2022; 2023). 이들 연구는 어린이

가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경험하고 의

미화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는 성인이 규정한 기능에 따라 공간을 

단순히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

에서 공간을 감각하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차이

는 성인이 마련한 공식적 장소인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화하는 ‘어린이의 장

소’의 구분에서도 드러난다(Rasmussen, 2004:155). 한편 

공공 공간이 성인 중심적으로 생산될 경우 젊은이들의 활

동은 기존의 공간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Valentine, 1996:205). 이는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단

순히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의미 형성의 문제로만 볼 것

이 아니라, 누가 공간의 기능과 질서를 규정하고 어린이

는 그 질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 시

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고정된 배경이나 중립적인 

무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

다. 또한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삼 

항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사용자의 일상

적 실천 및 체험이 맞물리면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 

드러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86-91). 어
린이가 살아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간 역시 이미 완성

되어 주어진 배경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 물질적 배치, 일
상적 실천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는 이러한 공간 질서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전유와 차이 공간

의 개념은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

하고 의미화하며, 때로는 기존 질서와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만들어 갈 가능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르
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의 장소 경험을 공간 질서

의 생산과 전유, 변화의 문제로 확장하고 이를 시민적 실

천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구성해 가는 실천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

린이 시민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 및 장

소 경험에 관한 연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관련된 

1·2차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은 연구 문제와 직접 관련

되며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어린

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와 공간 경험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르페브르의 공

간 삼중성,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 전유의 개념을 통해 해

석하였다. 나아가 어린이 시민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

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으로 재해석하였다.

II. 어린이 시민성 논의와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

1. 어린이 시민성의 주요 쟁점

어린이 시민성 논의의 출발점에는 어린이를 어떠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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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어린이를 아

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시민으로 바라볼 경우 시민성은 

성인이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이해되

기 쉽다.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어린이를 시민성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데 가깝

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시민성은 권리와 의무의 보

유 여부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어린이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이 어떻게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Lister, 2007:717-718). 국내에서도 

어린이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능

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다(김혜진, 2020:309).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를 성인이 되기 이전

의 미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관계

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한다.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어린이가 살아가는 공간과 지리적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어린

이의 생활세계와 사적 지리, 장소 체험을 지리적 인식의 출

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김정

아･남상준, 2005),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만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

체라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김현주, 2020). 한편 지리교육

에서 시민성은 지식이나 태도의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시민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조철기, 2017), 일상생활의 공간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

적 공간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공간적 시민성으로도 논의되어 왔다(김민성, 2017). 어
린이를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시민성을 구

성원됨, 권리, 참여가 서로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

며(Phillips et al., 2020:592, 594), 일상의 미시적 행위와 친

사회적 행동, 신체적 표현 또한 시민적 실천으로 파악한다

(Ryder and van Krieken Robson, 2023:114, 120). 이러한 논

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은 고정된 자격이나 발달 단

계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

를 구성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은 구체적인 교육적 경험 속에서도 형성

되고 실천된다. 생활 주변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

습은 학생들이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역량

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고흔석, 2013:154), 학생 주도 환

경 프로젝트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와 임파워먼트가 나타났

다(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는 어린이 시민성

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김
혜진(2022)은 학교와 지역사회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어린이의 제3장소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놀이와 신체활

동, 대화와 소통, 휴식과 개인 활동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김혜진, 2022:18-19). 이어 학교 내 제3장소가 어린이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

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시민성 함양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혜진, 2023:6, 11). 이러한 연구

는 어린이의 시민성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장소 경험 및 

의미 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외에서는 어린이가 성인에 의해 구성된 공간

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르페브르의 사회공

간론을 통해 해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Kellock 
and Sexton(2018)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을 활용하

여 성인이 설계한 교육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관점을 분

석하였으며, Mechlenborg and de Neergaard(2024)는 공

간 삼중성을 어린이의 공간적 사고를 위한 교육적 모델로 

구성하여 어린이가 자신의 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지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를 장소 경험

과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로 확장해 왔다. 한편 르페브르

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해석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 두 논의를 연결하여,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

하며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시민성의 형성과 실천

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공

간 삼중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어린이

의 일상적 실천 및 체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유와 차이 

공간의 개념을 통해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다르게 사용

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2.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공간의 생산

공간은 오랫동안 사물과 인간이 위치하는 고정적인 물

리적 배경이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중립적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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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 배

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상호 구성되는 장이다(권정

화, 2005:247).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공간을 물리적 환경

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권력, 실천이 조직되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이러한 공간관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

간을 사회적 생산물로 보았으며(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공간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생산양식, 권
력의 배치, 일상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공
간’은 어린이가 살아가고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

괄적으로 지칭한다면, ‘사회적 공간’은 이러한 공간이 사

회적 관계와 제도, 권력, 일상적 실천 속에서 생산된다는 

르페브르적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의 생산은 건물이나 시설을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도적 규정과 물질적 배치, 반복
되는 행위와 몸의 감각, 기억과 상상력이 결합하면서 공

간은 특정한 의미와 질서를 갖게 된다. 공간은 지배와 통

제가 재생산되는 장이면서도, 인간의 몸과 일상적 실천

을 통해 다른 관계와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

적 장이기도 하다(신승원, 2014:82-85). 공간 안의 주체 

역시 이미 완성된 공간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

니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사용하고 의

미화하며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의 시민성은 제도적 권리나 공

식적인 참여 절차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놀이터, 통학로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

이고 관계를 맺으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경험하는 과

정과 연결된다. 본 연구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은 어린

이의 공간 경험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

가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지를 시민성

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간의 삼중성: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사회적 공간은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이라는 삼 항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이 삼 항은 각각 지

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에 대응한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충돌하며 사회적 공

간을 형성하며, 공간이 생산되고 충돌하며 변화하는 과

정을 설명하는 변증법적 틀로서의 기능을 한다.
먼저,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

으로 수행하는 행위와 물리적 흐름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면서 반복하는 공간이며, 이동, 사용, 
관계 맺기의 방식과 관련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9). 공간적 실천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몸을 통

한 실제 행위이다. 예컨대 어린이가 매일 등교하고, 복도

를 지나고, 교실에 앉고, 도서관의 특정 자리를 반복적으

로 찾는 행위는 공간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학교 공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기존의 공

간 질서를 다르게 사용하게 하는 힘이 된다.
공간의 재현은 계획가, 행정가, 전문가, 제도 권력이 지

식과 기호를 통해 구성하는 공간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을 과학자, 계획수립자, 도시계획가, 기술관료들이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는 인지된 공간으로 설명한다. 이
는 주어진 생산양식에서 지배적인 공간이며, 언어적 기호

와 지적으로 연마된 기호 체계를 지향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6-87). 학교의 교실은 학습 공간으로, 도
서관은 독서 공간으로,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복도는 이동 공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공간 사

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한다.
재현의 공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공

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

간, 곧 주민과 사용자, 예술가, 작가와 철학자의 공간이다

(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 공간은 지배받

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상상력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자

신의 리듬으로 재창조하려는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설계도나 규칙으로 모두 포착되지 않는 감각적, 상징적, 
정서적 공간이다. 이처럼 세 공간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긴장하며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고 변화

시키며, 이러한 관계는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

를 어떻게 경험하고 다르게 사용하며 의미화하는지를 해

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4. 소외의 극복과 대안 공간으로서의 차

이 공간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배적 공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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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몸과 삶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그 소

외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이다. 
추상 공간은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이 공간을 동질화･

계량화하고, 다양한 삶과 차이를 효율, 교환, 관리, 규범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학교의 공간 구

획이나 우측통행, 정숙 등의 규칙은 안전과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간의 사용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의 다양한 리듬과 사용 가능성을 일탈로

만 처리할 때에는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기능화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르페브르에게 추상 공간은 이러한 동질

화와 함께 사유재산과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분

절하고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104).

차이 공간은 이러한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통제에 균

열을 내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류도향, 2024:107, 
109). 추상 공간에서는 소비에 의한 잠재적 풍요와 실질

적 결핍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며, 이러한 공간의 모순

은 추상 공간의 균열로 이어진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6). 차이 공간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공간의 획

일적인 기능과 제도적 규칙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자발

적인 실천을 통해 전치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질서가 형성되는 대안적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추상 공간이 지닌 모순에 맞서 공간 이용자가 자신의 몸

과 고유한 삶의 리듬을 되찾음으로써 나타나는 탈소외와 

관계 질서가 재창조된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생산된다. 소

유가 공간을 법적, 경제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이라면, 전
유는 공간의 주체가 자신의 삶의 요구, 욕망, 리듬에 맞게 

공간을 변형하고 사용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르페브르에

게 전유된 공간은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위해 변화

된 공간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258-259). 
공간의 주체가 공간을 전유할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획일

적인 기능에 갇혀 있지 않고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차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

린이 시민성을 공식적인 참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어
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전유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

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적 틀을 제공한다.

III.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으로 읽는 
어린이 시민성 담론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와 장소 경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이라

는 렌즈를 통해 다시 읽으며, 공간에 부여된 기능과 규칙

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시민적 실천의 

관계를 공간적 실천의 비가시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

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추상 공간에서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추상 공간은 공간을 분절하고 기능에 따라 배치하며, 
차이와 우연성을 통제 가능한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

적 형식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 르페

브르가 추상 공간을 생산의 수단이자 통제와 지배의 수단

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학교 공간 역시 그 논리로부터 자

유롭지 않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과 안전, 관리, 효율을 위

해 공간을 구획하고 기능을 부여한다. 교실은 학습의 공

간, 복도는 이동의 공간, 운동장은 체육과 놀이의 공간, 급
식실은 질서 있는 식사의 공간으로 기능화된다.

이러한 질서는 학교생활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간 사용의 기준이 어린이의 다양한 실천

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할 경우 어린이는 

공간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보다 주어진 질서에 맞

추어야 하는 객체로 위치하게 된다. 학교의 시간표, 종소

리, 이동 동선과 생활 규칙은 어린이의 몸과 리듬을 특정

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공간을 관리 가능한 질서로 재생산

한다. 이 과정에서 뛰기, 머무르기, 우회하기, 숨기, 이야

기 나누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

이라기보다 생활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을 설명하

는 거의 유일한 언어가 될 때 발생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시민성 역시 실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 맺으며 장소를 의미화

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다. 결국 시민성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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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성하는 실천보다 주어진 질서 안에서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태도로 축소될 수 있다.

2.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공간적 상상력

의 부차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

재로 보아 민주주의의 주변에 위치시켜 온 성인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고, 어린이를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해 왔다(Wall, 2012:86-87). 국내에

서도 어린이는 시민성교육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적 의미를 창출하고 협상하는 능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

으며(김혜진, 2020), Jans(2004)는 시민성을 고정된 권리

와 책임의 집합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

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참여의 과정으로 확장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로 타자와의 관계, 참여, 소

속감과 정체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다. 공간 역시 어린

이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으로 다루어져 왔지

만, 공간 안의 규칙, 사용 방식을 어린이가 어떻게 인식하

고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그 결과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차원은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적 상상력은 특정 장소에 부여된 기능

과 규칙, 사용 방식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용 방식과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뜻한

다. 예컨대 복도를 교실과 교실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로

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넓은 창가나 계단에 잠시 머물

고 이야기하거나 놀이할 수 있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의 기능을 넘어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 경험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가 이미 정해진 공간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간의 의미와 사용 가능성을 새롭

게 바라보는 과정과 관련된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재

생산되며, 재현의 공간은 지배적 공간 질서에 완전히 포

섭되지 않는 상징과 상상력의 층위를 포함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가 일

상생활 공간의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상상하는 경험은 공간의 전유와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시민성

을 사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정체

성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지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참여의 제도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Hart 
(1992)는 참여를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민주주의의 수단이자 

시민성의 기본적 권리로 보았다(Hart, 1992:5). Lister(2007)
는 어린이의 참여를 시민성의 실천이자 권리의 문제로 보

았다(Lister, 2007:701-703). 국내에서도 학생 주도 환경 

프로젝트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시

민성교육의 중요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이광원, 2019: 
45, 51, 55; 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를 선언적 권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하지만 참여가 사전에 구성된 시간과 장소, 과
제와 절차 안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가 참여의 주

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활동에 참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

을 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참여는 

전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유는 공간을 자신의 

감각과 필요, 관계와 리듬에 따라 사용하고 의미화하는 

실천이다. 프로젝트나 자치활동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

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타인과 사용 방

식을 협의하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바꾸어 가는 과정도 

시민적 참여로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

적 재해석은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공간

적 실천을 감각하는 차원,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원, 공간의 사용 방식과 질서에 개입

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

합하여, 본 연구는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쟁점을 바탕으로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을 분석

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공간적 실천･공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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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의 공간의 상호관계와 전유･차이 공간의 논의를 어

린이 시민성의 문제에 적용하여 구성한 분석적 개념이다.

IV.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

본 장에서는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을 통해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

적으로 재해석한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

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며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

는 것을 뜻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감각과 해석

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공간의 사용 방식

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

를 만들어 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세 차원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과 일대일로 대응하

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분석의 차원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공간적 실천의 감각적 

경험에,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질서

의 비판적 해석에, ‘활동가적 시민성’은 체험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한다.
어린이가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사용하는 경험은 

누가 그 공간에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지, 누구의 요구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지, 공간의 사용 규칙을 누가 정하

는지의 문제와 연결될 때 시민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어린이의 일상에서의 몸짓과 움직임, 요구의 표현

과 협상 등 일상적인 표현과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1. 깨어나는 지각: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

를 몸으로 읽기

추상 공간의 질서 속에서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은 생활

지도와 관리의 언어로 해석되기 쉽다. 친구 곁에 가까이 

있기, 구석으로 향하기, 특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이지만, 학
교에서는 규칙 준수나 행동 관리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몸의 움직임은 단

순한 습관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분위기, 관계와 가능성을 감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

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은 어린이의 몸이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읽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발렌타인(G. Valentine)은 애드리엔 리치(A. Rich)의 

표현을 빌려 몸을 ‘가장 가까운 지리’로 설명하며, 몸은 단

지 공간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공

간이라고 보았다(Valentine, 2001, 박경환 역, 2014:40). 
이러한 관점은 몸과 활동, 환경의 상호작용 및 감각적 경

험을 강조하는 체화된 인지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김
민성, 2019). 어린이는 걷는 속도와 시선의 방향, 소리와 

냄새, 몸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공간이 자신에게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바를 알아차린다. 매일 같은 길로 등교하

고 같은 복도를 지나 같은 교실에 앉는 반복적인 경험 속

에서도 공간의 압박과 여유, 불편함과 친밀함을 감각하

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공간을 읽어 간다.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 공간의 맥락, 곧 콘텍스트(context)

를 읽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콘텍스트 읽기는 공간 안에

서 만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의 사람, 사건, 문
화, 정치를 이해하는 행위이다(김진애, 2019:147). 멈칫
함과 망설임, 빠른 걸음, 시선 피하기, 오래 머무르기와 같

은 비언어적 표현 역시 어린이가 공간의 맥락과 관계 맺

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등굣길 학교 정문 앞에서 걸음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험, 어떤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

끼거나 머무르기를 피하는 경험은 어린이가 공간을 주어

진 기능과 질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몸과 감각을 통해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일상적 감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

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뜻한다. 어린이

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읽기 시작할 때 공간

은 더 이상 고정된 시설이나 규칙의 집합으로만 남지 않

는다.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

각은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

며, 나아가 공간을 전유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

지는 출발점이 된다.

2. 창조적 인지: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틀기

몸의 감각을 통해 일상생활 공간의 맥락을 읽는 일이 

어린이 시민성의 출발점이라면,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는 과정이다. 공간에는 이미 ‘복도는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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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 ‘운동장은 정해진 시간에 노는 곳’과 같이 특정한 

기능과 사용 방식이 부여되어 있다. 창조적 인지는 이러

한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정해졌으며 누구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묻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된다.
창조적 인지는 익숙한 공간의 의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과정이다. ‘왜 이 공간은 이렇게 사

용해야 하는가?’,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는가?’와 같은 질

문은 공간의 규칙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

다. 어린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공간의 재현에 담긴 전

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미 정해진 의미와 다른 사용 방

식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비트는 과정은 아이러니나 유머와 같은 

인지적 전환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이러니는 당연

하게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의심하는 사고이며, 유머는 

익숙한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가능

성을 여는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Chiba, 2017, 박제이 

역, 2018:96-100). 예컨대 복도를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

니라 잠시 머물거나 또래와 관계를 맺는 장소로 바라보

고, 운동장을 정해진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어 가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공간의 공식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인지적 전환은 익숙한 공간 질서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사용 가능성을 구성하게 한다.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비판

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어린이 시민성

의 인지적 양상을 뜻한다. 어린이가 공간에 새겨진 익숙한 

언어와 규칙을 질문할 때 공간은 고정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쉼, 만남, 놀이, 협상 등 다양한 관계와 실천이 가능

한 장으로 다시 인식될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다르게 상상하는 과정은 공간을 실제로 전유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구성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연다.

3. 활동가적 시민성: 공간 전유를 통한 새

로운 질서 만들기

지각과 인지가 시민성의 문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

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에 개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

이 시민성은 주어진 공간에 적응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참여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으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드러나는 불편과 요구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실천과도 관련된다. 삶
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행동과 성찰을 통해 변화

시켜 가는 과정은 지리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프락시스와

도 맞닿아 있다(김창환･송훈섭, 2022).
어린이의 참여는 활동적 시민(active citizen)의 차원을 

넘어 활동가적 시민(activist citizen)의 가능성으로 확장

될 수 있다. 활동적 시민이 주로 기존의 제도와 절차 안에

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면, 활동가적 시민은 

기존 질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권리 주장과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낸다(Isin, 2009:381; 
Yarwood, 2014:98-99). 이러한 실천은 때로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 갈등이나 저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각과 요구가 공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공간의 전유(appropriation)
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전유는 기존 질서가 부여한 

기능과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요구와 관계에 맞게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구성하는 실

천이다. 어린이가 통학로 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제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문제로 인정되

지 않았던 위험을 드러내고 통학로 계획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은 기존 참여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활동가적 시민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은 이러

한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

운 관계와 권리 주장이 형성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동가적 시민성은 Isin(2009)과 Yarwood 

(2014)의 시민성 논의에 기반하며, 르페브르의 사회공간

론은 이를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

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어린이가 몸으로 감각한 

공간의 문제와 창조적 인지를 통해 상상한 다른 가능성을 

구체적인 요구와 행위로 표현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어린이는 주어진 공간 질서에 참여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요구를 공적 의제로 제기하고 공간의 의

미와 관계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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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어린이 시민성을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사

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는 어린이를 현재의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

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르페브르

의 사회공간론을 적용하여, 공간 질서가 생산되는 과정

과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이 어떻게 맞물리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주어진 공간의 이

용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전유하는 주체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을 위해 본 연구

는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

라는 세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

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으
로 재해석하였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각

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과정이다. ‘활
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지각과 인지가 실제 행위로 이

어져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의 질서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특히 활동가적 시민성은 기존 참여 형식을 넘어 

새로운 권리와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가는 시민성의 논의

를, 르페브르의 전유와 차이 공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한 것이다.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의 의미는 어린이의 지각과 인지, 

실천을 개별적인 경험이나 심리적 변화에 한정하지 않

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

하게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가 공간의 질서를 몸으로 감

각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며, 자신의 필요와 관계

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공간의 생산

과 전유의 문제이자 시민적 실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

다.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고정된 자질

이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읽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교육과 학교 공간을 바라

보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 시민성교육은 참여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놀이터, 통학로 등의 공간을 직접 관찰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 속에서 불편과 배제를 발견하며, 다른 

사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경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공간 재구성에서도 어린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의 배치와 사용 규칙을 함께 논

의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수정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은 어린이를 공간의 

수동적 이용자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함께 구성

하는 시민적 주체로 참여시키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전

유와 차이 공간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1차 경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이론

적･해석적 문헌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해석이 실제 어린이의 일

상적 공간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

게 감각하고, 반복되는 이동과 머무름 속에서 어떠한 리

듬과 장소 감각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간의 의미

와 질서에 대한 질문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

적 시민성’이 어린이의 구체적인 공간 경험 속에서 어떻게 

중첩되고 변화하며 나타나는지를 밝힌다면, 본 연구의 사
회공간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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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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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Geography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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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과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당위적 통일’에서 ‘공간적 평화’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둘째, ‘접경지역’, ‘한반도’, 

‘지역’, ‘지정학적’ 등 공간적･지리적 개념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지리 교과의 차별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급 간 공간적 범위와 관계적 맥락의 측면에서 계열성과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리 기반 평화･통일교육 

연구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구조를 확인하고, 향후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언어 네트워크,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

Abstract : This study employe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examine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geography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standards revealed a shift from “normative unification” toward “spatial peace.” Second, 
spatial and geographical concepts such as “border area,” “Korean Peninsula,” “region,” and “geopolitical” occupied 
structurally central positions in the network, highlight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as a school 
subject. Third, both continuity and differentiation across school levels were identified in terms of spatial scope 
and relational contex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lies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geography-bas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dentifies the semantic structure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Key Words : Semantic Network Analysis,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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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소 양국의 군정 관리를 위

한 임시적 조치였던 분단은 한국전쟁과 냉전 체제, 국제정

세의 변화속에서 고착화되었다. 통일신라 이후 약 1,300년
간 이어진 통일 한반도의 역사는 이제 약 80년간 지속된 분

단 체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분단의 장기화는 통일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2024
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북한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28.9% 높게 나타났으

며 통일 필요 인식은 2022년 57.6%에서 2024년 47.6%로 

감소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31.7%에서 42.3%
로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학

생은 34.4%인데 비해 경계･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학생

이 63.2%에 달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립통일교육원, 2024). 그
러나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통일의 당위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

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 나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분단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교육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통일･안보교육을 거

쳐 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교육으로 정착하였다. 2018
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

된 이래 거의 매년 발간되던 ｢통일교육 지침서｣를 대체

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 정부 차원에서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통일교육의 지향을 ‘평화’로 규

정하였다(통일교육원, 2018). 최근에는 평화･통일교육으

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비록 

시대마다 강조점은 달라졌지만, 통일교육 담론 내부에는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이 공존해왔다(이슬기, 2019).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을 넘어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진숙 등, 2018). 최근에는 북한을 평화적 공존

의 동반자로 이해하고, 평화를 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

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김선자･주우철, 2019; 한만길, 2019).
사회과는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교과이며, 그

중에서도 지리교육은 공간적 관점에서 평화 공존과 상호

이해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지리교육은 통일을 영토, 인구, 자원, 지역 간 상호작

용 등 다양한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평

화･통일교육의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평화･통일교육’이

라는 개념이 정부의 공식 문서에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고시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또한 지리과가 계통지리 중심에서 지역지리 

중심 체계로 전환되면서 북한, 한반도, 동아시아를 하나

의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이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

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022 개

정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평화･통일교육의 

의미 구조를 분석하고 학교급별 계열성과 지향성을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리 교과에 나타난 평화･통일교육

의 개념적 관계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지리과 평

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정부 수립 이후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을 거쳐 현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발

전해 왔으며, 교육과정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명칭과 성

격이 변화해 왔다. 먼저 반공교육 시기의 통일교육은 교수

요목기(敎授要目期)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통일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북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의 통일･안보교육 시기의 통일

교육은 5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으로, 북한을 위협적인 

실체인 동시에 살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

을 띤 대상으로 보며 이전의 반공 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

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였다. 이후 통일교육 시기의 

통일교육은 6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으로, 통일･

안보교육에서 발생하는 이중적인 북한 인식을 제대로 결

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까지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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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단 극복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

하고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특징이 있었다(박찬석, 2011). 
이에 비해 현재의 평화･통일교육은 기존 통일교육이 

지닌 결과 중심적 통일관과 평화적 과정을 소홀히 한 한

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통일을 

단지 평화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넘

어, 평화를 통일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이고 우선적인 가

치로 설정하는 교육적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적 정의는 이미 여러 연

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국현 등(2018)은 ‘갈등과 폭력의 

일상 문화를 버리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

육’으로 정의하였고, 김선자･주우철(2019)은 ‘평화에 기

반을 두어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의 평화로운 삶을 일구

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

르는 교육’으로, 오기성(2019)은 ‘분단이라는 조건 하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한만길(2019)은 ‘평화의식을 바탕

으로 북한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

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결국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을 당연시하지 않고, 평화

의 관점에서 통일과 통일 이후의 지속적 평화를 추구하

며, 남북을 협력적 평화공동체로 인식하고, 분단이 만든 

비평화적･폭력적 구조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으

로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통일교

육에 관한 논의는 다양했으나 통일된 개념이 부재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과정평가

원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평화적 관점에서 남

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상호이해･존중･공

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김상범 등, 2020).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철학에 

기반한 통합적 통일교육’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역량으

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

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제시했다. 이는 교과서

를 넘어선 체험적･관계적 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실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에서 갈등을 다루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 민

주적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강조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하

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분단 극복 또는 남북의 제도적 통합

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한반도 사회 전반에 평

화적 가치와 공존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정치적･이념적 접

근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평화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이 통

합된 형태로,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생활 속의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통일은 결과 또는 제도적 상태가 아

니라, 분단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며, 공존 질서를 

구축해가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리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사회과는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2022 개
정 교육과정은 이를 역량 중심으로 강화하였다. 그렇다

면 사회과의 하위 영역인 지리 교과는 이러한 역량 중심

의 교육 체계 속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어떠한 관점과 방

법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리교육의 연구 흐름 중 하나는 기존 교육과정에 내재

된 ‘폐쇄적인 국토관’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

의 연구가 있다. 박배균(2013)은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영토를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는 기존의 국토관

이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내부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고 틀에 따라 ‘영역적 함정’을 초래한다고 지

적하면서, 이에 따라 분단을 ‘국토의 일체성 상실’ 또는 

‘공간의 왜곡’이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었으

며, 분단 이전의 ‘정상적 국토’를 전제하는 본질주의적 관

점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황규덕･박배균(2019)은 ‘관계론

적 장소관’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은 영토와 경계를 고정

된 실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관계 속에

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결과로 이해하는데, 이
러한 시각은 지리과에서 평화･통일교육의 교육적 역할

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컨
대, 학생들이 비무장지대(DMZ)나 군사분계선을 보면서 

단절이나 대립의 상징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상호작용과 협력의 잠재력이 공존하는 ‘관계적 공간’
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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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원 

 중학교 「사회 ②」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Ⅺ. 북부 지역

1. 북부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1) 북부 지역의 자연환경 특징은 무엇일까?
2) 북부 지역의 인문환경 특징은 무엇일까?

2. 분단의 영향과 접경지역
1) 분단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2) 접경 지역은 어떤 곳일까?

3.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미래
1) 한반도 평화는 왜 중요할까요?
2) 통일 이후 우리의 국토와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론적 장소관에 따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기남(2020)은 한국지리 교

육과정에서 ‘영토’와 ‘경계’ 인식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통일 및 평화 교육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

상을 모색하였다. 그는 통일과 관련한 지리교육이 단순

히 공간･지리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평화･공존･통일 

지향적인 시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토와 경계

라는 지리적 개념을 재고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공간을 

상호연결성･공존 가능성･평화적 관계의 맥락으로 인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대훈(2020)은 ‘한반도 평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지

리과의 평화･통일교육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평화 감수

성, 평화적 실천 역량, 다중 스케일적 탐구 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 감수성은 분단이 초래한 구조적 폭력과 공간적 불평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평화적 실천 능력은 대

화･협력･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적 역량, 다중

스케일적 탐구 역량은 지역–국가–동북아–세계의 다층적 

공간 인식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 탐구로 각각 정의하였다. 
기존의 지식 습득을 넘어 공간 속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

환하는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민부･김걸(2016)은 ‘통일지리학’을 통일 과정과 이

후 국토의 재편을 시공간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문 영역

으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

인 공간 재구성의 과정이며, 이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복합적인 시각의 중요성

을 설파했다. 
결론적으로 지리과의 평화･통일교육은 단순히 분단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넘어, 공간적 사고를 통한 평

화적 공존과 시민성 함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권력

관계의 산물이므로, 분단 공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환

경파괴･주민 소외 등의 문제는 비판적 성찰과 가치 판단

의 대상이 되는바, 관계론적･유연한 영토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역과 세계의 상호의존 속에서 평화적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2022 개정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중에서 본 연

구에서 분석할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 ②」 과

목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이다. 이 두 과목을 선

정한 이유는 두 과목 모두 북한의 지리적 특성, 분단의 영

향,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평화･통일교육의 핵

심 내용을 독립된 단원 체계로 직접 다루고 있어, 텍스트 

수준에서 충분한 분석 대상을 확보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학교급에 따른 평화･통

일교육의 계열성 및 차별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다른 지리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

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은 평

화･통일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거나 직접적인 단원을 설정

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평화･통일교육을 핵심 주제로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중등교육의 두 학교급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 ②」와 「한국지리 탐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중학

교 「사회」 교과서는 총 5종으로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
래엔, 비상교육, 천재교과서이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

구」 교과서는 총 2종으로 비상교육, 천재교과서이다. 학교

급별 계열성 및 차별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출판사이

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모두 출판한 비상교육과 천

재교과서 출판사 중 비상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의 표 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②」 교

과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원이고, 표 2는 2022 개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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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원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Ⅴ.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1. 북한의 지리적 특징과 남북협력

1) 북한은 어떤 지리적 특징이 있을까?
2) 북한의 접경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3) 남북 협력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2.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1)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일까?
2) 동아시아 접경지역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3)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원이다. 다만, 교과서는 본문 텍스트만 분석 대상

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문 텍스트 외 사진이나 지도, 그림, 
탐구활동 자료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리 교과의 평화･

통일교육 관련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인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과 사

회 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 6 및 시각화 도구

인 NetDraw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KrKwic은 영어권에서 개발된 Full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적합하도록 박한우･Leydesdorff 
(2004)가 변형･개발한 최초의 한글 기반 언어 네트워크 

분석 오픈 소프트웨어이다. 외국어 기반의 내용 분석 소

프트웨어와 달리 한국어 형태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

계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된 교육과정 및 교과

서 텍스트의 내용 분석에 높은 적합성을 갖는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성열관, 2010). 이 프로그램은 개발 이

래 경영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 

텍스트의 내용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남
궁승태･류상일, 2011; 고수정･김순양, 2013), 특히 교육

과정 및 교과서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성열관, 2010; 이동민, 2014; 이
동민･고아라, 2015; 김효정 등, 2024).

본 연구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먼저 텍스트 데이터 수

집을 위하여 분석 대상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②」 및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원문과 성취기준 해설, 그리고 비상교육 출

판사의 해당 단원 교과서 본문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다
음으로 주요 핵심 개념 추출 및 출현 빈도 분석을 위하여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KrKwic의 krword.exe
를 실행하여, 텍스트 내 출현 단어들의 빈도를 산출한 

wrdfrq.txt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후 추출된 단어 목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을 수행하

였다. 전처리 작업은 조사, 부사, 접속사 등 실질적인 의미

를 갖지 않는 단어를 제거하고(예: ‘에서’, ‘및’, ‘있다’, ‘이
다’ 등)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명사 형태로 변환

하였다(예: ‘분석하고’ → ‘분석’, ‘탐색한다’ → ‘탐색’). 또
한 띄어쓰기를 포함한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로 토큰화하

였다(예: ‘접경 지역’ → ‘접경지역’, ‘배타적 경제 수역’ → 

‘배타적경제수역’).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UCINET 6 도구를 활용하여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산출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며, 네트워

크 내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근접 중심성

은 특정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과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

는지를 나타내며,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

한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을 연

결하는 경로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위
세 중심성은 연결된 핵심어들의 중요도까지 고려하여 

해당 핵심어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김효정 등, 
2024).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심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단순한 단어 출현 빈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

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텍스트 내 평화･통일교육 관련 개

념들의 구조적 위치, 역할,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또한 NetDraw 도구를 활용하여 핵심어를 노드로 한 의

미연결망(semantic network)을 시각화하였다. 의미연결

망은 텍스트 내에서 핵심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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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취기준 핵심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지역 12 동아시아 5 미래 3

평화 12 국토 5 중요성 3

접경지역 11 갈등 5 탐구 3

한반도 10 특징 4 연결 3

북한 8 지리적 4 주변 3

이해 7 사례 4 분단 3

통일 6 모습 4 과정 3

변화 6 우리나라 4 영역 3

남북 6 지정학적 4 공존 3

공간 6 경계 4 환경 3

우리 5 경제 3

크 구조를 도식화한 것으로, 핵심 개념들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 상호 연결된 형태와 연결 강도 

등의 구조적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성열관, 2010; 이동민, 2014).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본 절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②」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대해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중학교 통일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은 북한 지역의 자

연･인문환경 탐색, 분단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과 ‘분리

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비교, 세계시민 관점

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통일 환경 속 삶

과 국토의 미래를 구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통일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은 북한의 특징과 

당면과제 및 남북 협력 모색과 한반도 및 주변국의 경계

와 접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갈등･협력 가

능성과 지정학적 이슈를 해석하며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역할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성취 

기준의 구조가 핵심어 수준에서 어떤 의미 연결망을 형성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핵심 개념 출현 빈도와 중심성 지

표, 그리고 언어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 개정 지리과 성취기준 텍스트를 대상으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핵심어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분석 결과, ‘지역’(12회)과 ‘평화’(12회)가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났으며, 이어 ‘접경지역’(11회), ‘한반도’(10회), 
‘북한’(8회), ‘이해’(7회), ‘통일’(6회), ‘변화’(6회), ‘남북’(6
회), ‘공간’(6회)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통일교육의 주요 개념인 ‘통일’(6회)보다 ‘평
화’(12회)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

정에서 통일이라는 목표와 함께 평화의 가치가 상대적으

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해당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나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

리 교과의 평화･통일교육이 통일 자체의 당위성에만 초

점을 두기보다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

역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
째, ‘지역’, ‘접경지역’, ‘한반도’, ‘공간’과 같은 지리적 핵심

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은 지리과 평화･통일교육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접경지역’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은 분단과 평화･통일의 문제가 한반도와 접경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과 연계되어 다루어지

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출현 빈도 5

회에 불과했던 ‘우리’가 연결, 근접, 매개, 위세 중심성 모

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는 점이다(표 4). 이는 ‘우
리’가 단순한 빈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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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취기준 상위 15개 핵심어 중심성 분석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근접 중심성 단어 매개 중심성 단어 위세 중심성

우리 12.034 우리 32 우리 17.649 우리 0.271

지역 11.236 한반도 33 갈등 16.409 지역 0.264

평화 10.616 갈등 34 한반도 13.927 우리나라 0.238

한반도 10.559 평화 35 남북 13.312 지정학적 0.233

우리나라 10.076 지역 36 평화 12.455 한반도 0.23

갈등 9.692 변화 36 지역 10.671 평화 0.228

사례 9.413 남북 36 변화 8.34 접경지역 0.22

변화 9.272 우리나라 39 동아시아 8.171 사례 0.22

지정학적 9.266 접경지역 39 우리나라 7.106 변화 0.214

접경지역 8.878 동아시아 39 경제 5.896 동아시아 0.203

동아시아 8.68 사례 40 접경지역 5.855 갈등 0.201

이해 8.516 이해 40 통일 5.758 이해 0.201

남북 7.961 국토 41 이해 5.748 공간 0.187

경계 7.701 모습 41 사례 5.567 경계 0.184

통일 7.598 지정학적 42 국토 5.249 남북 0.163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지리과 평화･통일교육 담론은 ‘우리’라는 주체적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에서는 ‘우리’, ‘지역’, ‘평화’, ‘한반도’, ‘우리

나라’가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평화’가 ‘통일’보다 

높은 중심성을 나타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보다 ‘평화’가 다른 핵심 개념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

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평화의 가치가 교육과정

의 의미 구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지역’, ‘한반도’, ‘우리나라’ 등 공간과 관련된 개

념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구

체적인 공간적 맥락과 연계하여 다루는 지리 교과의 특성

을 보여준다.
근접 중심성에서는 ‘우리’, ‘한반도’, ‘갈등’, ‘평화’, ‘지

역’이, 매개 중심성에서는 ‘우리’, ‘갈등’, ‘한반도’, ‘남북’, 
‘평화’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갈등’은 출현 빈도에 

비해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여, 교육과정의 의미 네트워

크에서 여러 개념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어로 기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화･통일교육에서 갈등이 다양한 

정치적･사회적･공간적 맥락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활용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대화’나 ‘타협’과 같은 갈등 

해결과 관련된 어휘는 주요 핵심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의 의미 구조에서 갈등 자체에 비해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식과 관련된 개념은 상대

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세 중심성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지정학

적’, ‘한반도’, ‘평화’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특히 ‘지정학

적’이라는 어휘의 높은 위세 중심성은 2022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공간적 맥락에서 이

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에서도 ‘평화’, ‘한반도’, ‘지역’, 

‘갈등’ 등의 핵심어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다

양한 개념들과 연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그림 1). 반면 

‘통일’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면서 여러 개념과 연결되

어 있지만, 시각적으로도 ‘평화’나 ‘지역’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리과 평화･통일교육

이 한반도의 평화와 갈등 문제를 지역적･공간적 맥락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접경지역’은 ‘변
화’,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개념들과 연결되어 나타나, 
분단과 평화･통일의 문제가 구체적인 지역과 공간의 변

화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출현빈도, 중심성, 언어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결

과를 종합하면, 2022 개정 지리 교과는 전통적인 당위적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간 창출’로 그 지향성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접경지역’, ‘지
역’과 같은 공간적 개념들이 네트워크의 중추와 매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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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 핵심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남북 21 인구 6 우리 4
북부지역 19 국토 6 도시 4
접경지역 13 평화 6 동아시아 4

분단 12 자원 6 긴장 4
지역 12 경제 6 민족 4

한반도 10 남한 5 동질성 3
영향 9 연결 5 노력 3
통일 8 발달 5 상황 3
북한 7 이산가족 4 문제 3
공간 6 우리나라 4 잠재력 3

그림 1. 성취기준 네트워크 시각화 구조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지리과 특유의 공간 기반 평화･

통일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평화･

통일과 관련한 실천지향적 핵심 역량에 대한 단어들의 

출현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의 평화･통일 

관련 단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핵심어 출현빈도, 핵심어 중

심성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계열성 및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텍스트의 핵심어 출현빈도를 분석

한 결과, ‘남북’(21회), ‘북부지역’(19회), ‘접경지역’(13
회), ‘분단’(12회), ‘지역’(12회), ‘한반도’(10회), ‘영향’(9
회), ‘통일’(8회), ‘북한’(7회), ‘공간’(6회), ‘인구’(6회), ‘국
토’(6회), ‘평화’(6회), ‘자원’(6회), ‘경제’(6회) 순으로 나

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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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 상위 15개 핵심어의 중심성 분석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근접 중심성 단어 매개 중심성 단어 위세 중심성

남북 9.062 남북 33 지역 30.673 남북 0.29
분단 7.882 분단 35 남북 23.257 분단 0.27
우리 7.605 지역 36 경제 22.158 상황 0.269

동아시아 7.374 한반도 37 분단 17.82 우리 0.263
상황 7.202 우리 38 영향 13.019 동아시아 0.254

우리나라 7.1 동아시아 38 북한 12.138 우리나라 0.25
공간 6.907 잠재력 38 인구 9.395 공간 0.244

잠재력 6.438 우리나라 39 한반도 8.806 잠재력 0.225
연결 6.263 공간 39 통일 7.85 연결 0.223

한반도 6.212 경제 39 긴장 7.566 접경지역 0.223
노력 6.06 상황 40 잠재력 6.849 노력 0.218

접경지역 6.059 북한 40 문제 6.48 북한 0.214
지역 6.051 연결 41 자원 5.349 남한 0.213
북한 6.021 접경지역 41 우리 5.247 한반도 0.205
남한 5.626 긴장 41 동아시아 5.247 긴장 0.185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지리 교과서가 평화･통일교육을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일’
과 ‘평화’보다 ‘북부지역’, ‘접경지역’, ‘공간’, ‘국토’ 등 지리

적 개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지리 교과서가 통일을 추상적 이념이나 규범

적 당위로 제시하기보다, 한반도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접 중심성은 ‘남북’(33), ‘분단’(35), ‘지역’(36), ‘한반

도’(37), ‘우리’(38), ‘동아시아’(38), ‘잠재력’(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 ‘분단’, ‘지역’, ‘한반도’ 등의 개념이 

네트워크 내 다른 핵심어들과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평화･통일교육을 구성

하는 주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 중

심성에서는 ‘지역’(30.673)이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북’ 
(23.257), ‘경제’(22.158), ‘분단’(17.820), ‘영향’(13.01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인 

것은 교과서의 세부 주제들이 ‘지역’이라는 지리적 렌즈

를 통해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세 중심성은 

‘남북’(0.290), ‘분단’(0.270), ‘상황’(0.269), ‘우리’(0.263), 
‘동아시아’(0.2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과 ‘평화’
는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교과서의 의미 구조

에서 통일과 평화라는 가치･지향적 개념보다 남북관계

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적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들

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핵심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 ‘남북’, ‘분
단’, ‘지역’ 등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핵심어들과 연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는 

높은 매개 중심성 결과와도 일치하며, 평화･통일과 관련

된 다양한 내용이 지역적 맥락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개념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의

미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역’ 노드

의 중심적 위치이다. 매개 중심성 1위(30.673)를 기록한 

‘지역’은 연결망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 영역을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하였다. 특히 ‘남북’, ‘분단’ 등 분단 현실과 남

북관계를 나타내는 개념과 ‘접경지역’, ‘북부지역’ 등 구

체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지역’을 매개로 연결되

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에서 분단과 통일의 문

제가 ‘지역’이라는 지리적 관점과 공간적 맥락 속에서 다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주변부에서는 출현빈도와 중심성 간의 차

이가 나타났다. ‘북부지역’은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나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시각화에서도 ‘자원’, ‘경제’, ‘인구’ 등 특정 개념들과 

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였다. 이는 

‘북부지역’이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요 공간적 

대상이지만, 네트워크 전반의 다양한 개념들과 폭넓게 연

결되는 구조적 중심어로 기능하기보다는 자원･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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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학교 「사회 ②」 교과서 네트워크 시각화 구조 

표 7.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핵심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단어 출현빈도

북한 45 국가 11 교류 8
지역 36 대륙 10 러시아 8

동아시아 34 남한 10 비무장지대 7
중국 17 경계 9 갈등 7

접경지역 16 해상 9 인구 7
경제 15 협정 9 문제 7
협력 14 자원 9 평화 6
남북 13 특징 8 세계 6
일본 13 해양 8 공존 6

지리적 13 공동 8 관계 6
우리나라 13 산업 8 한국 6

구 등 북부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는 특정 내용 맥락에서 주

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을 이념적･가

치적 대상이 아니라 지역지리적 탐구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접경지역’은 ‘공간’을 중심으로 

‘평화’와 ‘긴장’이 함께 연결된 구조를 보여, 분단의 현실이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역’과 ‘경제’는 다양한 개념

을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하였다. 이는 평화･통일교육이 

규범적 차원의 이념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장소 기반의 

지역성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평화’, ‘민족’과 같은 규범적 개념은 네

트워크의 중심부에서 다소 벗어나 제한된 연결망을 형성

하였다. 이는 2022 개정 지리 교과서가 추상적 통일 담론보

다 ‘공간’, ‘지역’, ‘접경지역’ 등 관찰 가능한 지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텍스트의 핵심어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7), 상위 15개 단어는 ‘북한’(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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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상위 15개 핵심어의 중심성 분석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근접 중심성 단어 매개 중심성 단어 위세 중심성

지역 9.291 지역 32 지역 23.587 지역 0.277

국가 8.564 경제 34 경제 13.374 국가 0.259

지리적 8.134 국가 36 지리적 11.947 지리적 0.252

관계 7.412 지리적 36 국가 10.819 동아시아 0.231

동아시아 7.373 해양 38 갈등 10.492 관계 0.225

갈등 6.984 자원 38 관계 8.637 러시아 0.225

중국 6.974 동아시아 39 접경지역 7.938 중국 0.223

러시아 6.951 갈등 39 협정 7.841 갈등 0.213

협력 6.872 협력 39 협력 7.753 일본 0.211

일본 6.485 접경지역 39 공동 7.666 협력 0.202

해양 6.265 관계 40 해양 7.601 해양 0.195

경제 5.889 중국 40 동아시아 7.03 접경지역 0.186

우리나라 5.643 공동 40 자원 6.698 경제 0.178

공동 5.633 러시아 41 북한 6.25 특징 0.175

특징 5.537 문제 41 남북 5.73 공동 0.166

‘지역’(36회), ‘동아시아’(34회), ‘중국’(17회), ‘접경지역’ 
(16회), ‘경제’(15회), ‘협력’(14회), ‘남북’(13회), ‘일본’(13
회), ‘지리적’(13회), ‘우리나라’(13회), ‘국가’(11회), ‘대륙’ 
(10회), ‘남한’(10회), ‘경계’(9회) 순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간적 스

케일의 확장이다. 중학교에서 ‘한반도’와 ‘분단’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 
(34회), ‘중국’(17회), ‘일본’(13회), ‘국가’(11회), ‘대륙’(10
회) 등 국제적･지정학적 스케일의 용어가 상위권에 나타

났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와 국제적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교과

서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과 ‘평화’와 같은 가치 지향적 개념보다 ‘경

제’(15회), ‘협력’(14회), ‘지리적’(13회), ‘경계’(9회) 등 경

제적･공간적 현상과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두드러

졌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민족 

내부의 당위적 과제에 한정하기보다,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와 경제적･공간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도록 내용

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지역’(9.291), ‘국가’(8.564), 

‘지리적’(8.134), ‘관계’(7.412), ‘동아시아’(7.373), ‘갈등’ 
(6.984), ‘중국’(6.974) 순으로 나타났다(표 8). 반면 출현

빈도 1위인 ‘북한’은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교

과서가 특정 대상 자체보다 ‘국가 간 관계’와 ‘지리적 특

성’이라는 분석 틀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상위

권에 위치한 점은 중학교 교과서의 ‘남북･분단’ 중심 구

조와 대비되며, 통일 담론이 동아시아 차원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접 중심성은 ‘지역’(32), ‘경제’(34), ‘국가’(36), ‘지리

적’(36), ‘해양’(38), ‘자원’(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

등학교 교과서의 통일 관련 텍스트에서 ‘국가’와 ‘지역’이
라는 공간적 개념과 함께 ‘경제’, ‘해양’, ‘자원’과 같은 경

제적･공간적 요소들이 다른 개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교과서 텍스트를 살펴보면 북

한의 경제난과 식량 부족 및 기아 문제, 다락밭과 홍수 피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외 무역, 지속가능발전 등 북

한의 경제･환경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

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관련 내용이 통일 자체의 당

위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북한과 한반도를 국가와 지역

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경제적･지리적 특성을 탐구하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지역’(23.587), ‘경제’(13.374), 

‘지리적’(11.947), ‘국가’(10.819), ‘갈등’(10.492), ‘관계’ 
(8.637), ‘접경지역’(7.938)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특히 

‘경제’와 ‘지리적’이 높은 매개 역할을 수행한 점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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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교과서 네트워크 시각화 구조 

서가 공간적 맥락을 기반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세 중심성은 ‘지역’(0.277), ‘국가’(0.259), ‘지리적’ 

(0.252), ‘동아시아’(0.231), ‘관계’(0.225), ‘러시아’(0.225), 
‘중국’(0.223), ‘갈등’(0.213), ‘일본’(0.2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동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 및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상위권을 형성

한 반면,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북한’은 위세 중심성 상

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교과서에서 빈번

하게 등장하는 주요 대상이지만,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주

변국 및 국가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영

향력 있는 단어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교과서 텍스트에서도 주변국과의 정기적인 협

상 채널 구축,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틀의 

마련, 동아시아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국가 간 협

력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지리 탐구」의 통일 관련 내용이 북한 자체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기보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과의 관계 및 동아시아의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 문제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은 「한국지리 탐구」의 핵심어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네트워크의 중심부에는 ‘지역’, ‘국가’, ‘지리

적’, ‘동아시아’ 등의 핵심어가 위치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관련된 

용어들도 이들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교과

서에서 ‘남북’, ‘분단’, ‘우리’ 등이 네트워크의 주요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통일 관련 서술이 한반도 내부의 남북관계와 분단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및 동아시아의 공간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

를 동아시아의 국제적 관계와 공간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북한’의 네트워크상 위상이

다. ‘북한’은 45회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나, 위
세 중심성(0.139)과 매개 중심성(6.250)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언급되

는 주요 대상이지만, 다른 핵심 개념들을 연결하거나 네

트워크의 구조를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지리 탐구」에서 

북한이 통일 관련 서술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제시되기보

다는,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와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탐구해야 할 공간적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경제’(13.374)와 ‘접경지역’ 

(7.938)은 국가 및 동아시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들과 

‘교류’, ‘산업’, ‘자원’ 등 경제･공간적 현상을 나타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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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
경지역’은 분단과 갈등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교류와 협

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는 「한국지리 탐구」에서 접경지역이 단순히 갈등과 단절

의 공간으로 제시되기보다, 경제적 교류와 자원 활용, 협
력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공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

구」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데 머

무르기보다 북한과 한반도의 경제적･공간적 특성을 탐

구하고, 이를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및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국가와 지역, 경제와 

자원, 접경지역과 주변국 관계 등 다양한 지리적 요소의 

상호관계 속에서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지리 교과의 특

성을 반영한 공간적･관계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두 교과서의 언어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핵심 공간 

개념의 지속과 관계적 맥락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급 간 계열성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접경지역’은 중학

교(13회)와 고등학교(16회)에서 모두 주요하게 등장하여 

학교급에 걸쳐 지속되는 핵심 공간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 형성하는 의미적 관계는 학교

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에서는 접경지역이 ‘남
북’, ‘분단’, ‘한반도’ 등과 연결되면서 분단의 현실과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주로 다루어진 반면, 고등학교

에서는 ‘경제’, ‘교류’, ‘산업’, ‘자원’ 등과의 관계가 부각되

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는 동일한 공간 개념이 학교급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보

다 다양한 경제적･관계적 맥락과 결합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학교에서 ‘남북’을 중심으로 나

타났던 관계적 맥락은 고등학교에서 ‘관계’(연결 중심성 

7.412)가 주요 개념으로 부각되고, ‘협력’(14회)과 ‘교류’
가 주요하게 등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관계로 확장되는 양

상을 보였다. 특히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동아

시아’가 네트워크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통일 관련 

내용의 관계적 범위가 남북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작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 교과서

가 관계성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

점을 유지하면서도, 중학교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중심의 

접근에서 고등학교의 주변국 및 동아시아적 관계로 공간

적 범위와 관계의 층위가 확장되는 계열성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차별성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공간적 범위에서 중학교는 ‘북부지역’, ‘남한’, ‘한반도’, 
‘국토’ 등 한반도 내부의 공간을 중심으로 의미망이 형성

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

아’, ‘대륙’, ‘해양’ 등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및 주변국

과 관련된 개념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한반도 내부에 국한하지 않

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

록 내용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상을 이해하는 관계적 맥락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우리’, ‘통일’, ‘평화’ 등이 주요 개념으로 나

타나 분단 문제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맥락에서 이

해하도록 구성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지리적’, 
‘갈등’, ‘협정’, ‘산업’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 국가 간 관계뿐

만 아니라 경제적･공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즉, 동일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면서

도 중학교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내부의 분단 현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동아시

아의 국가 간 관계와 경제적･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으로 확장하여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리 교과의 평화･통일교육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교과서 텍스트에서 어떠한 의미 구조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는 ‘당위적 통일’에서 ‘공간적 

평화’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이 추상적이고 민

족주의적인 통일의 당위보다는 ‘평화로운 장소 만들기’
라는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가치를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Galtung(1969)의 적극적 평화 개념과도 맥락

을 같이한다. 둘째, ‘접경지역’, ‘한반도’, ‘지역’, ‘지정학적’ 
등 공간적･지리적 개념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중심을 차

지함으로써 지리 교과의 차별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
히 ‘접경지역’은 다른 교과의 평화･통일교육과 지리 교과

를 구별하는 고유한 공간 개념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높

은 매개 중심성을 나타낸 ‘지역’은 분단, 통일, 경제, 인구 

등 서로 분절될 수 있는 하위 주제들을 지리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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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학교

급 간에는 체계적인 계열성과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계
열성 측면에서 ‘접경지역’은 중학교에서 분단과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루어지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유라

시아 진출을 위한 지정학적･경제적 관문으로 그 의미가 

심화되었다. 또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담론은 고등

학교에서 동아시아 주변 국가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관
계’와 ‘협력’의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차별성 측면에서

는 공간적 스케일이 ‘북부 지역’, ‘남한’, ‘한반도’와 같은 

한반도 내부 수준에서 ‘동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초국가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분단을 ‘우
리 민족의 문제’로 내면화하는 정서적･민족적 관점에서 

객관적･구조적･지정학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으로 전환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2026)은 「2026 평화･

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에서 통일을 분단을 극복

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규정

하고, 평화를 통일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 제시

하였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및 평화공존의 노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

조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적･실천 

중심 학습, 공론･숙의 중심의 민주적 학습, 체험･디지털 

기반의 융합적 교수방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평화 중심의 의미 

구조,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중요성,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공간적･관계적 맥락과도 연결된

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최근 평화･통일교육의 정

책적 방향을 토대로 향후 지리 교과 평화･통일교육의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에서 ‘공존’, ‘과정’, ‘미래’와 같은 

실천적･미래지향적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

요가 있다. 통일교육이 통일이라는 결과나 당위성을 전

달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속적으

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

리 교과에서는 미래 국토의 변화와 학생들의 삶을 연결하

여 탐구할 수 있도록 ‘공존’, ‘과정’, ‘미래’와 같은 개념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리 교과의 특성을 살려 접경지역을 분단과 단

절의 공간을 넘어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탐

구하는 공간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을 남북관계에 한정하여 다루기보다 중국･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및 동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학교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단의 현실과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고등학교

에서는 이를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와 경제･환경･자원 

및 교류･협력의 문제로 확장하여 탐구하도록 학교급 간 

내용의 계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 전달에 머

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와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공간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과 동아시아의 갈등 및 협력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 GIS와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남북한 및 접경지역의 공간 변화 탐구, 동아시아의 갈등

과 협력에 관한 쟁점 토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및 사

례 탐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

통일 문제를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보

다 구체적인 공간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질적으로 논의되어 온 평화･통

일교육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개념 간 관계와 

의미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지리 교과 평화･통일교

육에 나타난 공간 기반 접근의 특징과 학교급 간 계열성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공

간 기반 평화･통일교육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

천적 함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교과서 분석에서 본문 텍스트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각 자료와 탐구 활동 자료를 포

함하지 못하였으며, 텍스트에 내재된 암묵적 의미와 실

제 수업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

서는 시각 자료 분석과 교사 면담, 수업 관찰 등을 병행한 

혼합 연구를 통해 지리과 평화･통일교육을 보다 입체적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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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태계 개념을 통한 문화경관 보존 전략의 재구성: 

세계유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어진*·김숙진***

Reconstructing Cultural Landscape Conservation Strategies 

through the Novel Ecosystem Concept: 

A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Heritage Cases

Eojin Jeong*⋅Sook-Jin Kim**

요약 :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계유산 제도는 등재 시점의 가치를 고정된 기준으로 삼아 이후 변화를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 진정성 개념의 물질적 고착, 지역공동체의 구조적 배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드레스덴 엘베 계곡(등재 

말소)과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위험목록 해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신생태계 관점에서 재해석･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사례는 상이한 조건에도 동일한 구조적 모순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 근원이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협상적 거버넌스의 부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SOUV 재검토 절차 제도화, 진정성 평가 기준 마련, 완전성 

조건 개정을 제언한다.

주요어 : 문화경관, 신생태계, 세계유산, 진정성, 공동체 참여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ESCO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ecological concept of novel ecosystems as 
a complementary interpretive framework. Although cultural landscapes are dynamic heritages formed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World Heritage system treat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established at inscription as a fixed reference, treating subsequent change as damage. This reveals 
three structural limitations: a static conservation paradigm, a materially fixed conception of authenticity, and the 
structural exclusion of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nalyzes two cases at opposite ends of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ange—the Dresden Elbe Valley (delisted) and the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removed from the 
danger list)—through a two-stage analytical framework, first diagnosing structural limitations and then reinterpreting 
each case through the novel ecosystem framework. Despite differing conditions, both cases converged on the sam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dicating that the crisis observed in these two cases lies not in conservation technique 
but in the structural absence of negotiated governance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Novel ecosystems, World heritage, Authenticity, Community participation

- 459 -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석사과정(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World Heritage Studies, Konkuk University, eojin322@naver.com)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정어진·김숙진

- 460 -

I. 서론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

로 변화하며 형성된 복합적 유산이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한지은, 2020).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

존 및 관리에서는 문화적 요소와 생태적 요소의 통합뿐만 

아니라 변화 자체를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

계유산 체제에서는 아직 많은 문화경관에서 특정 시점이

나 역사적 원형을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고, 
변화를 훼손으로 여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적

용되고 있다(Taylor and Lennon, 2011; Agnoletti, 2014). 
지속적인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합성과 동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경관에서 전통적인 보존 방

식을 적용하는 것은 경관의 변화 가능성과 기능적 적응성

을 억제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의미와 생태적 회복 사이의 

충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및 환경의 변화, 젊은 세대

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경제 변화로 인한 전통 농업의 

감소 등의 이유로 점점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고 있다(Antrop, 2005; Agnoletti, 2014; Aktürk and 
Dastgerdi,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존생물학 분야에서 등장한 신

생태계(novel ecosystem)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인간의 개입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생태계의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종 조합과 기능 구

조를 가진 자율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현상

이다(Hobbs et al., 2006). 이러한 신생태계의 특징은 전

통적인 방식이 중시하는 원형 복원의 불가능성을 인정

하고, 변화된 경관에서 기능성과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다

양한 영향들로 인해서 변화가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경

관의 보존 및 관리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을 보

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태계 개념이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문화경관의 보존 및 관리 방

식에서 신생태계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

화경관 중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결과 측면에서 양극단에 

있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

관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상반된 제도적 결과

를 보인 두 사례를 대조함으로써, 결과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였다. 드레스덴의 경우, 변화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

록’에 등재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

되었고,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은 변화로 인해서 ‘위험

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지만, 장기간의 노력

으로 이를 해소하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해

제되었다. 이 두 사례에 대하여 두 단계의 분석틀을 적용

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화경관 보존의 한계로 문제들을 

각각 구조적, 실천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진단하였으며, 2
단계에서는 이러한 진단 내용에 대해 신생태계적 관점에

서 Morse et al.(2014)이 제시한 신생태계의 4가지 기준을 

재해석해 문화경관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환하여 적용하

였다. 이를 통해 문화경관에서 신생태계 개념이 새로운 

이론적 틀뿐만 아니라 실천적 해석 틀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한다.

II. 문화경관 보존 방식의 한계와 
신생태계 개념

1. 문화경관 보존 방식과 구조적 한계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문화경관을 “자연과 인간의 공동

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man)”이라 정의한

다. 문화경관은 1992년에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

였고, 일반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진정성

1)
･완전성

2) 평가 체계와 

함께 문화경관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특별한 

범주가 되었다(김종욱, 202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47). 그러나 실제 보존 현장과 제도적 

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는 통합적 특성은 충

분히 자리 잡지 못한 채,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 진정성 개

념의 고착, 전문가 중심 구조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문화경관의 보존은 건축물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 

방식에서 발전하여, 경관의 물리적 구조, 역사적 층위 등

을 유지하려는 데 집중했다(Taylor and Lennon, 2011).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보존 및 복원 대상을 종종 특정 

시대의 상태로 한정하여 그 시기의 ‘진정성(authenticity)’
을 재현하려 했다. Antrop(2005)은 문화경관을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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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시스템으로 재규정하며 이러한 고정적 관점을 지적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제도는 이러한 정태적 

보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등재 시점에 정해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문(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SOUV)은 유산의 보존이나 관리의 

핵심 참조 기준으로 고정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험목

록 등재 및 삭제 기준을 통해 문화경관에서 나타나는 모

든 변화를 이 참조 기준으로부터의 이탈 여부로만 평가

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51; 
paras. 177-198). Seekamp and Jo(2020)는 이 평가 체계

에서 세계유산 관리가 등재 시점의 OUV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지점이 문화경관의 동적 특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상인데, 세계유

산 제도의 참조 기준은 그 변화를 애초에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진정성 개념은 과

거의 한 시점을 특권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1994년 일

본 나라(奈良)에서 UNESCO･ICCROM･ICOMOS가 공

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나라 진정성 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는 진정성을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시간의 흐름 속 가치 누적의 관점’으로 확

장했다(ICOMOS, 1994). 이 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

력을 지닌 조약은 아니지만, 운영지침 제79~86항 및 부속

서 4(Annex 4)에 포함되어,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하

는 사실상의 공식 해석 기준으로 기능해왔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그러나 운영지침은 진정

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문화경

관에 대한 별도의 진정성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김종

욱, 202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Annex 
4). Khalaf(2021a)는 이러한 공백으로 실제 운영에서는 문

화경관을 고정된 상태로 간주하고, 그 진정성 여부를 판

단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Khalaf 
(2021b)는 이러한 공백으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문화경관에서 진정

성 평가가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후 Khalaf(2024)는 SOUV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불

명확성 속에서 연속성(continuity)이 실제 평가에서 실질

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 

평가의 불투명성을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경관은 유산 전문가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그 안에

서 생활하는 시민과 지역사회라는 또 다른 핵심 이해관계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존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존은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관리 목표를 설정해 왔으

며, 이로 인해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는 미흡하고 전문

가의 판단을 우선시하곤 했다. Taylor and Lennon(2011)
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경관 보존 사례 검토 연구

는 이러한 전통적 보존 체계가 지역공동체의 관습적 토

지 관리나 무형의 가치 체계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계유산 현장에서도 전문가 

중심 관리 구조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한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Li et al.(2020)
은 교육･훈련 활동을 주로 공식 담당자에게만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시

민사회나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가 보존 전략에서 중요

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조아라･김숙진, 2016; 
조유진･김숙진, 2016; 김숙진, 2017; Macdonald and King, 
2018),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공식 지정이 지역 의견보다 

전문가 관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Trelka, 2020), 세계유산 문화경관 범주 안에서도 원

주민의 무형 지식이나 누적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반영하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Smith et al., 2019). 
이러한 현장의 배제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의 문제

라기보다, 완전성 기준 자체가 공동체의 참여와 지식이 

평가 대상으로 진입할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halaf(2024)는 UNESCO 공식 실무 지침서가 완

전성을 “OUV를 전달하는 속성의 완전성”으로 명시하여 

지역공동체와 원주민에게 중요한 가치나 자연･문화 연

결 등 OUV 외의 속성이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고, 결과

적으로 유산 보호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

히고 있다. 즉 완전성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애초에 

OUV를 구성하는 물질적 속성으로 한정해버리면, 공동

체가 체감하는 관계적･기능적 가치는 평가 항목 목록에 

오를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이는 ‘완전성’을 물질적･

정태적 상태의 온전성과 무손상성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앞서 확인한 한계들은 문화경관에서 변화가 실제로 발

생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현재 세계유산 제도

는 변화를 단순히 OUV 훼손으로 간주하거나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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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

자들은 다양한 대안점을 제시했다. Khalaf(2021b)는 진

정성을 연속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고, Seekamp and 
Jo(2020)는 변화 이후 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계승하는 변

혁적 연속성(transformative continuity) 개념을 제안했

다. 이들은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당위적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했

을 때, 이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틀은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개념적 자원과 평가틀로서 

생태학에서 발전한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 신생태계의 개념과 주요 특징

생태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생태계(novel 
ecosystems)’와 유사한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였다(Hobbs 
et al., 2006). 국제 무역, 종 도입, 도시화, 농업 변화 등으

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태계가 출현하면서

(Vitousek et al., 1997), 기존 원상복원 중심의 복원 생태

학 모델만으로는 현실의 생태계 변화를 설명하거나 관리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칭할 새로운 용어

들이 제안되었지만, 개념이 불분명하고 생태학적 정당성

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obbs et 
al.(2006)은 ‘신생태계’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했다. 신
생태계란 ‘인간 활동이 형성한 자율적 생태계’로 기존에

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 조합과 생태 기능을 갖춘 체계

라는 의미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인간 활동을 외부 교란

이 아니라 생태계 형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판정했다는 

데 있다. 신생태계의 형성 경로는 종 변화, 토지이용 변화, 
환경 변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시스템의 반

응이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지점인 ‘생태학적 임계값’을 

넘어서면 비가역적이고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안

정 상태에 도달한다(Hobbs et al., 2006).
그러나 이 정의가 모호하여 실질적 관리나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 Morse et al.(2014)은 

신생태계를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재정의했다. 첫 번째

는 ‘인간 행위(human agency)’로 의도적, 비의도적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새우 양식장을 위해 맹그로브를 제거하고 지형을 개조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임계값 초과(thresholds)

로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적 변화 지점을 넘는 

것으로, 조수 유입 차단으로 토양의 염도가 증가하는 등

의 조성 변화로 기존의 생태계로 복원이 불가한 경우가 

해당한다. 세 번째는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
로, 기존 생물군과는 다른 독특한 종 조합을 가지는 경우

이며 외래종의 식생 우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자립성(self-sustaining)으로,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예로는 원형 복

원 시도가 실패한 뒤 외래종이 우점하며 형성된 체계가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의는 기후변화, 
질소 침적 등 간접적이고 전 지구적인 인간 영향은 제외

하고, 지역적, 직접적인 인간 개입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Morse et al., 2014).
신생태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인 ‘원형으로의 복원이 불

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은, 문화경관 보존에서 ‘특
정 시점의 경관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접근이 경관의 동

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와 구조적으로 동

일한 긴장을 공유한다. 두 분야 모두 고정된 과거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는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

를 훼손이 아닌 새로운 상태의 형성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Macdonald and King(2018)은 신생태계 개념이 

문화경관 보존과 생태복원의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가

교 개념(bridging concept)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

며, 두 분야 모두 인간-자연 이분법에서 상호의존성으로, 
정태적 복원에서 동적 변화 인식으로, 단일 역사 기준의 

진정성에서 복합적 가치 체계로, 전문가 중심에서 참여

적 실천으로 전환해왔다고 본다(Macdonald and King, 
2018). 이 네 가지 전환은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나타나

는 인간-자연의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 미흡, 동적 변화 미

수용, 고정된 진정성 개념, 지역공동체의 주변화 문제에 

대응하며, 신생태계 개념이 기존 문화경관 보존의 한계

에 대한 개념적 응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신생태계 관점과 문화경관 관리 방식

신생태계 관점의 핵심은 역사적 원형 복원에서 기능적 

가치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생태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이 

목표로 하는 역사적 원형 복원은 생태적으로 불가능하거

나 비용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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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bs et al., 2006; 2009). 이때 인간 행위와 임계값 초과

는 그러한 비가역적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진단하

는 기준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변화 이후의 상

태는 원형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 자체를 관리 대상

으로 삼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신생태계 관점은 

판단한다(Morse et al., 2014). 신생태계를 규정하는 기준

은 문화경관의 맥락으로 치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간 

행위(human agency)는 Morse et al.(2014)에 따르면 의

도적･비의도적 인간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
연 생태계에서는 맹그로브 제거나 지형 개조와 같은 물리

적 개입을 가리킨다. 이를 문화경관에 적용하면, 이농･관

광화･토지이용 변화 등 경관을 형성해 온 문화적 실천의 

변화로 대응시킬 수 있다. 즉 전통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

업 편중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실천이 이에 해당한

다.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는 기존 생물군과

는 다른 독특한 종 조합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키며, 자연 

생태계에서는 외래종의 우점과 토착종의 소멸로 나타난

다. 문화경관에서는 이를 경관을 구성하던 문화적･생태

적 요소들의 질적 전환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전통 작

물이 상업 품종으로, 농업 실천이 관광 실천으로, 전통 의

례의 구성요소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양상이 이에 해당한

다. 임계값 초과(thresholds)는 산업화･이농･기후변화로 

전통적 경관 구성이 되돌릴 수 없이 변화한 상태에 대응

하며, 자립성(self-sustaining)은 변화된 경관이 외부 개입 

없이 공동체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스스로 유지되는 상태

에 대응한다. 
이 중 임계값 초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가역적 

변화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므로 

본 연구는 두 사례에서 임계값 초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포착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지표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첫째, 개입의 완결성으로 물리적･제

도적 변화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판정 

시점의 적절성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등 관리 주체가 변화

의 완료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시점에 비가역성을 선언하

였는지 여부이다. 셋째, 원상회복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태로의 복원이 실질적

으로 가능한지 여부이다.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있어 세 가지 구조적 문제인 

정태적 관점, 진정성,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신생

태계 관점은 새롭고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Hobbs et 
al.(2009)은 변화를 원형으로부터의 이탈, 즉 훼손 또는 

위험요소로 간주하는 정태적 관점이 보존과 복원의 노력

을 비현실적인 목표에 묶어둔다고 직접 비판하며, 보다 

동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생태계 

관점에서는 인간 활동을 생태계에 대한 외부적 교란이 아

닌 경관 형성의 내재적 구성 요소로서 인식하므로 생태학

적 임계점을 넘는 변화는 인간 행위와 환경 변화의 상호

작용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새로운 종 조합과 기

능이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자립성을 갖출 경우, 이를 새

로운 관리 대상으로 수용한다(Hobbs et al., 2006; 2009; 
Morse et al., 2014). 이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을 문화경관 형성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문화경관의 

개념적 전제와 UNESCO 운영지침이 문화경관을 “자연

과 인간의 공동작품”으로 정의하는 방식과도 부합한다

(Macdonald and King, 2018;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세계유산 제도 내 진정성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해, 신
생태계 관점은 진정성을 고정된 원형의 물질적 재현이 

아니라 경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

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해석한다. 이는 1994년 나라 진

정성 문서가 진정성을 물질 속성에서 무형 속성과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한 방향과 부합하며, 경관의 누적적 변화

와 현재의 기능적 가치를 진정성 평가의 구성 요소로 인

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신생태계 관점에서 경관은 인간의 이용과 가치가 얽힌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생태계 관점

에서 지역 주민, 농민, 행정가,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가치와 이용 방식을 반영한 협상적 과정은 효과

적인 경관 관리의 핵심이다(Hobbs et al., 2014). 이러한 협

상적 관리 원칙은 세계유산 문화경관 관리에서도 구체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했

고, 그로 인해 SOUV를 재검토해야 할 때, 기존의 등재 시

점의 OUV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대신

해서 현재의 기능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이용 방식을 함

께 반영하는 협상적 평가가 필요하다(Hobbs et al., 2014; 
Macdonald and King, 2018).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OUV 
훼손으로 단정하지 않고 누적된 가치의 층위로서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며, 본 연구가 신생태계를 왜 보완

적 분석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밴쿠버섬 인근의 Tl’chés(디스

커버리 섬 및 채텀 제도)는 19세기 천연두 유행과 담수 고

갈로 1960년대 초 레쿠웅겐 원주민이 섬을 떠난 이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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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드레스덴 엘베 계곡

출처 : Rehfeld, S., n.d.

말라야 블랙베리 등 외래종이 확산해 서채텀섬 식생의 약 

90%가 비토착종으로 전환된 신생태계 상태에 이르렀다

(Gomes, 2013). Gomes(2013)는 이러한 상태로의 원형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레쿠웅겐 원

로들이 과거의 생태적 조건뿐 아니라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태(오래된 유산 과수원, 외래 베리류 등) 역시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재

적 실천을 결합한 ‘모디셔널 생태학(moditional ecology)’ 
개념을 제안하여, 문화적 핵심종인 카마스(camas)의 보

존, 외래종의 식용･재료 활용, 전통 의례(피트쿡)의 부

활 등을 포함한 에코-문화적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례는 신생태계 관점이 생태적 원형 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생태 조건과 공동체의 문화적 실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

여준다.
다만, 인간 행위를 경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으로 인정

하는 것이 모든 변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Murcia et al.(2014)은 신생태계 개념이 훼손에 

대한 ‘면죄부(license to trash)’로 오용되어 보존 기준을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본 연구

가 채택한 임계값 초과･자립성 기준은 바로 이러한 위험

을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인간 행위가 확인되더라

도 임계값 초과와 자립성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변화는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III. 드레스덴 엘베 계곡
(Dresden Elbe Valley)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4년 등재 기준 (ii), (iii), (iv), 
(v)3)

를 충족해 세계유산이 되었고, 지속되는 문화경관

(Continuing Cultural Landscape)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 

지역은 18~19세기에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드레스덴 중

심부의 기념비적 건축물과 궁전을 핵심 축으로 강을 따라 

약 18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그림 1), ‘블루 원더’ 교량
과 증기선･조선소 등 산업혁명기의 요소들이 오늘날까

지 유지되고 있다. 2006년 “발트슐뢰스헨 교량” 건설 프

로젝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

으며,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ICOMOS, 
200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d.).

1.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

1) ‘변화’를 OUV의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관점의 지속

드레스덴 사례에서 동적 변화를 가치의 훼손으로 단

정하는 정태적 관점은 유네스코 제도 문서의 언어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발트슐뢰

스헨 교량 착공을 “유산의 가치와 완전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규정했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6b; 2007).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8)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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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존현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이하 SOC)
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이전 보존 상태로의 복구”만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a; 2009a). 드레스덴 사례에서 확인되는 이

러한 대응은, 변화 자체를 가치 상실로 인식하는 정태적 

편향이 제도 운영 차원에서도 반복되어 온 양상과 상통한

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이러한 고착화는 드레스덴의 공식 SOUV 채택 이전에

도 작동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위원회는 드레

스덴을 ‘진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경관(Continuing 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하였음에도 등재 평가 당시부터 변

화의 압력을 위협으로 서술하였고(ICOMOS, 2004), ‘예
술적 전체(Artistic whole)’라는 등재 시점의 시각적 앙상

블 기준만을 절대화했다. 이후 위원회가 교량 공사 완공 

이전인 2009년 선제적 말소를 단행함으로써(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9), 등재 시점의 상태 유

지만을 목표로 삼는 ‘공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의 경직성

을 드러냈다(Seekamp and Jo, 2020). 이는 평가의 경직성

이 특정 문서(SOUV)의 유무를 넘어 드레스덴 사례에서 

나타난 세계유산 심의 관행의 구조적 관성을 보여준다. 

2) 진정성 평가의 문제

드레스덴 사례에서는 진정성이 물질적･특정 시점 기준

에 머물러 사회적･무형적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운영

지침에 별도 조건이 없어 암묵적 연속성이 불투명하게 작

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등재진술문(Nomination 
file)은 나라 진정성 문서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진정성 

평가 항목으로 “구성요소들의 용도와 기능(the use and 
function of its parts)”를 명시한다(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그러나 실제 판단은 ‘본래 상태 유지’와 

‘불변함’과 같은 물리적･시각적 서술을 명시한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의 참여조차 무형적 속성이 아닌 “유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홍보 역량”의 증거로만 제시된다.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자문기구 평가에서도 무형적･사회적 속성의 서술을 확

인할 수 없었다.
Khalaf(2020a)는 나라 문서가 진정성을 무형･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했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물질적 연속성

이 사실상의 준거로 기능하는 구조를 비판하는데, 드레

스덴에 대한 진정성 판단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변형

되지 않음”으로 귀결되는 방식은 이 간극을 실증하는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적용은 진정성 개념

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2006년 SOC는 아헨 공과대학교

의 시각적 영향 평가가 발트슐뢰스헨 교량이 ‘조망을 차

단하고, 응집력 있는 경관을 절단함’이라고 결론지었다

고 기록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a). 
이에 근거하여 2007~2009년 SOC에서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시각적 완전성’이 위험목록 등재부터 말

소까지 일관된 판단 근거로 작동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7a; 2008a; 2009a). 이는 나라 문서에

서 확장된 진정성 개념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모든 평가

가 완전성과 OUV라는 포괄적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Khalaf(2024)가 지적한 ‘암묵
적 연속성’ 기준이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등재 당

시의 가치’ 표현의 반복과 ‘시각적 완전성’과 연속성이라

는 두 기준 모두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경관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진정성 조건의 부재가 

낳은 구조적 불명확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역공동체와 실천적 지식의 구조적 배제

드레스덴 사례에서 지역사회의 의사와 실천적 지식이 

문화경관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등재진술문 분석 결과, 문화재･

자연･수자원 전 분야의 관리 권한이 주･지구･자치시의 

관료로만 폐쇄적으로 독점되었으며(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section 4d-e), 시민의 역할은 단순 홍보 

및 자원봉사에 머물렀다(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4, section 3e; Li et al., 2020). 더욱이 발트슐뢰스헨 교

량 건설은 국제 설계공모, 시민투표(다수 찬성), 법원의 

이행 명령을 거친 합법적 절차였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일방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기각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a; 2007a).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

회의 의사와 실천적 지식이 전문가 권력에 밀려 제도적으

로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며, 지역의 민주적 합의

와 사법부 판결이 전문가 중심의 OUV 보존 담론 앞에서 

사후적으로 무효화되었음을 시사한다(Trelka, 2020).
완전성 평가 체계 역시 이러한 배제 구조를 고착화하였

다. 등재진술문은 완전성 항목에 ‘구성 부분들의 이용과 

기능’을 명시했으나, 실제 심의에서는 운영지침 제89항
의 “관계와 역동적 기능 유지” 조항이 독립적 지표로 조

작화되지 못하였다. 대신 아헨 공과대학교의 시각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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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평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살아있는 도시의 교통 

수요와 주민의 일상적 기능은 완전성 판단에서 완전히 

사상되었다. 결국 드레스덴의 말소 과정은 전문가 중심

의 시각적･물질적 보존 기준이 지역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사회-생태적 필요를 대체･억압해 온 세계유산 거

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Taylor and Lennon, 2011).

2. 신생태계 관점 재해석

 
1) 변화의 동인 다시 읽기

신생태계 관점에서 ‘인간 행위(human agency)’ 기준은 

유네스코가 외부적 교란이자 훼손으로 규정한 발트슐뢰

스헨 교량 건설을 경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Morse et al., 2014). 교량 건설은 도심 교통

난 해소라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여 국제 공모, 시
민투표, 사법부 판결을 거쳐 추진된 의도적 인간 활동이

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일방적 침해로 간주한 것

과 달리, 신생태계 관점은 인간 활동을 자연과 상호작용

하며 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나가는 필수적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Hobbs et al., 2006).
‘임계값 초과(thresholds)’ 기준은 세계유산 제도가 변화

의 비가역성을 판단한 절차적 패턴을 설명하는 유용한 분

석틀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교량이 완공(2013년)
되기도 전인 2007년 공사 착공 이후 설계 수정의 여지를 

닫고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선언하며 2009년 선제적 

말소를 단행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9). 이러한 결정은 물리적 변화의 누적이 특정 지점을 

지나 비가역적 전환에 도달했다고 판정한 생태학적 임

계값 메커니즘과 구조적으로 상통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그러나 세계유산 제도는 변화의 완료 이전

에 스스로 회생 불가능성을 확정함으로써, 원형 복원만

을 유일한 대안으로 고집하다 적응적 관리의 기회를 놓

치는 해석적 공백을 노출하였다(Hobbs et al., 2009). 

2) 진정성의 재구성

신생태계의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 기준

은 발트슐뢰스헨 교량을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따라 형성

된 ‘새로운 문화적 조합’으로 재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Morse et al., 2014). 실제로 Zwegers(2018)는 드레스덴 

시 당국이 19세기 당대 혁신의 상징이었던 ‘블루 원더’ 교

량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도시 경관의 핵심 유산으로 안착

했던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며, 신규 교량의 정당성을 주

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생태계

에서 새로운 종이 유입되어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는 것처

럼, 문화경관도 새로운 인프라와 결합하여 다층적인 가

치를 축적해나가는 모습이라 재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경관의 의미가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

구성된다는 점에서 야오둥(窯洞) 경관의 재현 방식 변화

(한지은, 2020)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재해석은 진정성 개념을 ‘기능적･적응적 진정

성’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가 명시한 “사용과 기능” 및 ICOMOS(2004)가 정

의한 “살아있는 사회와 긴밀히 결부된 경관”이라는 전제

에 비추어 볼 때, 강 횡단 교통난 해소는 도시 유산의 지속

성을 지탱하는 실질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제도는 허용

가능한 변화를 판별할 조작적 기준을 결여한 채 정태적 

연속성만을 잣대로 삼아 교량을 기본값으로 훼손 판정하

였다(Khalaf, 2020b). 신생태계 관점은 교량 건설을 도시

의 기능적 적응과 공동체의 일상적 이용이 결합된 새로

운 진정성의 발현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새로운 관리 대상의 인정

신생태계의 ‘자립성(self-sustaining)’ 판정은 Morse et 
al.(2014)의 구조･생태계서비스 기준과 Hobbs et al.(2009)
의 관리적합성(공동체 참여 기회) 기준을 결합하여 평가

된다. 분석 결과 드레스덴은 물리적･기능적 측면과 사회

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Holling(1996)은 회복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은 단일 평형상태 인근에

서의 안정성을 전제로, 교란에 대한 저항성과 그 평형으로

의 복귀 속도로 측정된다. 반면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은 평형에서 먼 상태를 전제로, 체계가 구조를 

바꾸어 다른 안정 영역(stability domain)으로 이행하기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교란의 크기로 측정된다(Holling, 
1996). 신생태계 개념 역시 이와 상통하는 방식으로 자립

성을 규정하는데, “집약적 인간 관리 없이(without intensive 
human management)” 새로운 성질을 자기조직화하는 상

태로 정의된다(Hobbs et al., 2014). 
우선 물리적 구조 차원에서 발트슐뢰스헨 교량은 개통 

직후인 2014년 드레스덴시 교통량 계수 체계에 편입되어 

기능하였고(Landeshauptstadt Dresden, 2014), 개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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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

출처 : Venenoso, P., n.d.

11년 후인 2024년 카롤라교 붕괴 시에도 대체 경로로서 

전환 교통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며 정상 기능하였다

(Ijaradar et al., 2026). 다만 이때 흡수한 비중은 전체 전환

량의 약 6%에 그쳐, 이 교량을 도시 교통망 회복력의 핵심 

노드로 서술하는 것은 과장이며, 제한적 수준의 기여로 한

정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립성을 제한적으로 충

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서비스(교통 기능) 측면

에서는 통행 시간 단축이라는 기능적 편익과 접속도로 교

통량 증가 부담이 공존하는 조건부 충족 상태를 나타냈다

(Landeshauptstadt Dresden, 2014). 그러나 공동체 참여 

기회 차원에서는 시민단체의 청원과 주민투표가 협상적 

자기조직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법적 대립과 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귀결되어 ‘미충족’으로 판정된다(Gaillard, 
2014). 결국 드레스덴의 세계유산 탈락은 물리적 자립성

의 결여가 아니라, 변화된 상태를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수용하고 조율할 협상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

로 재해석된다(Hobbs et al., 2014).

IV. 필리핀 코르디예라의 계단식 논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은 1995년 등재기준 (iii)~(v)로 유

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범
주에 해당하며, 루손섬 북부 코르디예라 산맥에 위치한 4
개 지방자치단체(바나우에, 훙두안, 키앙안, 마요야오)의 

5개 계단식 논 클러스터(바탓, 방간, 인밀록-아바탄, 나가

카단, 중앙 마요야오)로 구성된다(그림 2). 이푸가오 소수

민족이 약 2천 년에 걸쳐 조성한 계단식 논･관개체계와, 
전통 지식･의례･공동체 협력에 기반한 살아있는 문화경

관으로 규정된다. 계단식 논의 약 25~30%가 방치･관개

시설 손상･병충해로 훼손되어 2001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약 11년간의 복원･보전 노력

을 거쳐 2012년 해당 목록에서 해제되었다(ICOMOS, 
1995;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1; 2012).

1. 구조적 한계 진단

1) ‘변화’를 OUV의 ‘훼손’으로 단정하는 정태적 

관점의 지속

코르디예라 사례에서도 경관의 동적 변화를 훼손으로 

단정하고 특정 과거 상태로의 원상회복만을 강제하는 

정태적 관점이 뚜렷하게 작동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농으로 인한 논 방치를 10년 내 반전시켜야 할 ‘가치 상

실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01; 2006a), 2006년~2021년 SOC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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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과 지식체계의 변화’를 매년 영향 요인으로 기

재하였고(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6b; 2007b; 
2008b; 2009b; 2010; 2011; 2012b; 2014; 2016; 2018; 2021), 
2021년 SOC는 수익성 높은 작물로의 전환을 전통 지식

의 상실 요인으로 기술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1). 위험목록 해제 기준(DSC)은 붕괴된 축대

의 50% 이상 복원과 주요 관개시설 복구 등 경관 복원 항

목과 함께 공동체 기반 토지이용계획(Community-Based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이하 CBLUZP) 시행, 관
리기구 및 논 소유자 조직의 운영 등 계획･관리 항목을 포

함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0). 
그러나 2012년 해제(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2)는 CBLUZP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b;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4), 이는 공동체 기반 계획 항목의 완결이 

해제 판단의 필수 조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변화의 사회경제적 맥락보다 물리적 복구에 무게를 

두는 정태적 편향이 코르디예라 사례에서도 반복된 것으

로 해석된다(Antrop, 2005; Taylor and Lennon, 2011).
코르디예라 사례에 나타난 이러한 접근은 제도 내부의 

언어적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유산은 ‘진화

하는 문화경관’으로 규정되었으나, 2008년 채택된 의의 

서술문(Statement of Significance)과 이를 토대로 2011
년 채택된 SOUV는 “2,000년간 사실상 변함없이”라는 불

변성을 앞세워 진화적 속성을 사상시켰다. 그 결과 과거 

고대 Taro에서 Tinawon 벼로의 작물 교체는 정당한 역사

로 승인하면서도, 현대의 골함석 지붕 도입이나 상업 작

물 전환은 ‘부조화’와 ‘취약성’으로 배제하는 자의적 이중 

잣대가 발생하였다(ICOMOS, 1995). 코르디예라는 공식 

SOUV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토･수정하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등재 시점의 가치 유

지만을 목표로 삼는 공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의 경직성을 

드레스덴과 동일하게 보여준다(Seekamp and Jo, 2020).

2) 진정성 평가의 문제

코르디예라 사례에서 진정성이 무형적･적응적 변화

를 포섭하지 못하고 특정 과거 상태의 연속성으로 축소

된 양상은 공식 평가 문서 전반에서 확인된다. 자문기구 

평가서(ICOMOS, 1995)는 진정성을 기후･지리･생태･

농업･민족지학･종교･사회･경제･정치 등 다양한 요소 

간 균형의 산물로 규정하여, 물질적 속성을 넘어 사회･

경제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의 취지를 형식상 수용하는 듯 보였다. 실제로 이 

평가서는 ‘필리핀 계단식 논에 있어 진정성은... 광범위

한 요소들 간의 미묘한 균형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결과

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 번이라도 교

란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지난 2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함께 작동

하는 한, 그 진정성은 완전하다’라고 명시한다(ICOMOS, 
1995). 그러나 이 서술은 경제적 요소를 진정성의 정당한 

구성 축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을 ‘지난 2천 년간 조

화롭게 작동해 온 상태의 지속’이라는 절대적 조건에 종

속시킨다. 그 결과 상업 작물로의 전환과 같은 통상적인 

경제적 적응이 발생하는 순간, 애초에 경제적 요소를 진

정성의 일부로 인정했던 전제 자체가 ‘전체 시스템의 붕

괴’로 처리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것이 본 연구가 말하

는 ‘조건부 무력화’의 의미이다 — 나라 문서의 다원적 취

지를 명목상 수용하되, 그 적용을 무변화라는 조건에 종

속시켜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정태적 진정성 개념

으로 회귀시키는 구조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요소의 재

해석 가능성은 1995년 등재 심사 당시의 서술로만 존재

하며, 이후 보존현황보고서나 위험목록 관련 결정문에

서 실제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재적용된 사례는 확인되

지 않는다. 이는 무형적 요소가 형식적으로 누락되었던 

드레스덴과 달리, 풍부하게 열거되었음에도 단일 불변

성 조건에 종속되어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상이한 경로를 

보여준다(Khalaf, 2021a). 
이러한 한계는 문화경관 특화 진정성 기준의 부재 속에

서 ‘암묵적 연속성’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졌다. SOUV 
본문은 “2,000년 동안 사실상 변함없이 사용되어 온 기

술”이라는 표현을 명시했으나, 이 ‘변함없음’이 허용하는 

변화의 한계나 조작적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Cycle 2) 등 실제 심의

에서는 전통 생활방식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부정적 영

향’으로 기술되었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2a). 결국 코르디예라는 SOUV가 명시적으로 존재했

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역사적 지속 기간이라는 정태

적 척도로 환원되어 현장의 유연한 문화적 조율을 평가하

지 못하는 제도적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Khalaf, 2021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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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체와 실천적 지식의 구조적 배제

코르디예라 사례에서 지역사회의 관습적 지식과 토지 

관리 실천이 문화경관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

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정기 보고(Periodic 
Reporting Cycle 3)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여성의 모니

터링 참여는 ‘없음’으로 기록되었으며, 기술적 복구 업무

는 외부 인력이 전담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원주민의 전통 산림관리 지식인 무용

(muyong)이나 유용성에 기반한 고유 기준(maphod)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유네스코와 관리 당국은 시

각적 조망 보존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전통을 단순 관광･

공연용 대상으로 전락시켰다(Cagat, 2018; Acabado et al., 
2025).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회의 관습적 지식과 토지 

관리 실천이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에 밀려 체계적으로 주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공동체를 보존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객체로 위치시키는 전문가 중심 위계 구조가 이 

사례에서도 나타났음을 시사한다(Taylor and Lennon, 
2011; Li et al., 2020).

이러한 배제는 완전성 평가의 조작적 결함과 맞물려 제

도화되었다. 운영지침 제89항이 문화경관의 특화 조건으

로 요구하는 “관계와 역동적 기능 유지”는 구체적 평가지

표로 운용되지 못하고, 실제 판단에서는 물리적 축대 복

구와 수로 수리 개수라는 양적 지표가 우선되었다. 특히 

핵심 거버넌스 도구였던 CBLUZP가 미완결 상태였음에

도(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1), 위원회

는 물리적 위협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위험목록 

해제를 강행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2). 결국 코르디예라의 관리 과정은 제도 운영이 문화

경관의 총체적 사회-생태적 관계를 포섭하지 못한 채, 물
리적 온전성과 절차적 완료만을 우선시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소외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

다(Khalaf, 2024; Acabado et al., 2025).  

2. 신생태계 관점 재해석

1) 변화의 동인 다시 읽기

신생태계의 ‘인간 행위(human agency)’ 기준은 유네스

코가 ‘방치와 훼손’으로 규정한 코르디예라의 변화들을 

공동체의 능동적 적응 과정으로 재독해한다(Morse et al., 
2014). 청년층의 이농, 현대 벼 품종 및 상업 채소로의 작

물 전환, 관개수로의 콘크리트화와 지붕의 골함석화는 

고립된 위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선택한 다층적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Hobbs et 
al., 2006). 제도가 이를 전통성으로부터의 이탈로만 다룬 

것과 달리, 신생태계 관점은 이러한 실천적 선택을 경관

을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재적 동인으로 수용한다.
‘임계값(thresholds)’ 기준을 적용할 때 코르디예라는 단

순한 ‘위협 해소’가 아닌 복합적인 전이 상태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2012년 물리적 위협이 해소되었다며 위험목록

에서 해제했으나, 핵심 관리 도구인 CBLUZP는 미완결 상

태였으며, 해제 이후인 2014년에도 위원회는 이 계획을 

마스터플랜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2014). 이후에도 기후변화와 관광 

관련 개발 등 새로운 압력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14; 2016; 2018; 
2021). 즉 코르디예라는 임계값을 완전히 넘어서지 않은 

채 하위 요소별로 불균등한 변화가 진행되는 ‘임계값 근

접 상태’에 머물러 있다(Hobbs et al., 2006). 이는 위원회

의 해제 판정이 온전한 시스템 회복이 아니라, 잔존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신규 압력이 병존하는 불완전한 제도적 

타협이었음을 보여준다.

2) 진정성의 재구성

신생태계의 ‘종 조성 변화(species composition)’ 기준

은 코르디예라의 물질적･생태적 변화를 가치의 변질이 

아닌 새로운 조합의 출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Morse et al., 2014). 과거 고대 Taro에서 

Tinawon 벼로의 전환이 정당한 역사로 수용되었듯이, 현
대 벼 품종 도입, 상업 채소 재배, 관개수로의 콘크리트 및 

지붕의 골함석 사용 역시 경관의 구성요소가 환경 변화

에 반응하여 질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다(Borromeo et 
al., 2017; Maharjan et al., 2025). 즉, 코르디예라는 과거 

원형과 새로운 요소가 혼합되어 적응을 모색하는 전형적

인 ‘하이브리드 문화경관’의 궤적 위에 위치한다(Hobbs 
et al., 2014).

이러한 재독해는 진정성 평가의 초점을 2,000년 전 상

태의 물질적 박제에서 ‘관계적･기능적 진정성’으로 전환

시킨다. 등재 근거 자체가 생태･사회･경제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했듯, 농민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작

물과 재료를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실천은 문화경관의 지

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신생태계 관점은 고정

된 원형으로부터의 이탈만을 감시하던 정태적 시각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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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생태계 4대 기준의 문화경관적 적용 및 사례 비교

기준 문화경관적 의미 판정 근거(하위 지표) 드레스덴 코르디예라

인간 

행위

농업･토지이용･정주 등 경

관 형성의 문화적 실천

사회경제적 필요에 근거한 

의도적 행위 여부

국제공모･시민투표･사법판

결을 거친 의도적 행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 농

민의 다층적 선택

임계값 

초과

산업화･이농･기후변화로 인

한 비가역적 경관 변화

(1) 개입의 완결성

(2) 판정 시점의 적절성 

(3) 원상회복 실현가능성

초과(단, 절차상 조기 판정) 근접 상태(불완전 이행)

종 조성 

변화
경관 구성요소의 질적 전환

유사한 역사적 전례와의 비

교를 통한 정당성 판단

블루 원더 교량의 역사적 수

용 전례 원용

고대 Taro→Tinawon 전환 

전례 원용

자립성
집약적 관리 없이 공동체 이

용을 통해 유지되는 상태

(a) 동일 평형 복귀 vs 새 안

정 영역 이행 

(b) 생태계서비스 균형 

(c) 공동체 참여 기반 자기

조직화

(a) 제한적 충족 

(b) 조건부 충족 

(c) 미충족

(a) 미충족 

(b) 조건부 충족 

(c) 미충족

주 : 임계값 초과의 (1)~(3)은 개입의 완결성･판정 시점의 적절성･원상회복 실현가능성을 가리키며, 자립성의 (a)~(c)는 Holling 
(1996)의 회복력 구분에 근거한 구조적 판정･Morse et al.(2014)의 생태계서비스 판정･Hobbs et al.(2009)의 공동체 참여 

판정을 각각 가리킨다.

피하여,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토지 이용을 지속해나가

는 공동체의 ‘적응 과정’ 자체를 진정성의 핵심 층위로 인

정할 것을 제안한다(Macdonald and King, 2018).

3) 새로운 관리 대상의 인정

코르디예라 문화경관에 대한 신생태계 ‘자립성(self- 
sustaining)’ 평가는 Morse et al.(2014)의 구조･생태계서

비스 지표와 Hobbs et al.(2009)의 공동체 참여 기준을 통

해 다층적으로 진단된다. 물리적 구조 차원에서 코르디

예라는 국가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복

구 자금 부족과 석벽･수로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미충족’
으로 판정된다(Calderon et al., 2008). 이는 드레스덴 교

량이 상시 교통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자체 유지성

을 입증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생태계서비스 차원에

서는 콘크리트 관개의 통수 효율과 지하수위 저하,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와 생태적 부담(농약 사용)이 

상충하는 전형적인 ‘조건부 충족’ 상태를 나타냈다(Meijer 
et al., 2006; Acabado et al., 2025).

가장 심각한 제도적 공백은 ‘공동체 참여 기회’ 기준에

서 확인된다. 토지 소유자와 여성의 모니터링 배제, 계획 

수립 단계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지역사회가 변화된 경관

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축은 ‘미충족’으로 판정된다(Cagat, 2018). 더
욱이 유네스코는 농민들의 기능적 적응(콘크리트 수로, 
골함석 지붕, 상업 작물)을 시각적 전통성에 종속시켜 일

방적으로 규제하였다. 결국 코르디예라의 자립성 결여는 

외부 재정 의존성뿐 아니라, Hobbs et al.(2014)이 강조한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협상적 자기조직화’ 경로가 제도

적으로 봉쇄된 필연적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사례에 대한 신생태계 4대 기준의 

적용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서 나타

나는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적 해석틀로서 신생태계(novel ecosystems)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결과가 양극단에 위치한 드레스덴 엘베 계곡(등재 말소)
과 필리핀 코르디예라 벼농사 경관(위험목록 해제)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경관 보존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 결과, 두 

사례는 유산의 유형(도시 인프라/전통 농경)과 공식 SOUV
의 유무라는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구조적 

모순으로 동일하게 수렴하였다. 현행 세계유산 제도가 

‘진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경관’이라는 범주적 정의를 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등재 시점의 가치 

상태만을 절대화하는 ‘공학적 회복탄력성(Seekamp and 
Jo, 2020)’ 관성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나라 진

정성 문서(ICOMOS, 1994)가 제시한 가치 다원화 원칙

은 현장에서 조작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시각적 앙상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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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불변성으로 환원되었으며(Khalaf, 2021a; 2024), 
지역공동체의 실천적 지식과 의사결정은 공식 전문가 중

심의 평가 체계에 밀려 배제되었다(Taylor and Lennon, 
2011; Li et al., 2020).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태 

복원과 문화경관 보존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

교 개념(Macdonald and King, 2018)으로서 신생태계 이

론(Hobbs et al., 2006; 2014; Morse et al., 2014)을 적용하

여 두 사례의 변화를 재해석하였다. 재해석은 기존 제도

가 ‘외부적 교란’이나 ‘훼손’으로 규정한 변화들이 문화경

관 형성의 내재적 동력이자 새로운 적응 궤적일 수 있다

고 본다. Morse et al.(2014)의 기준을 적용할 때, 드레스

덴의 인프라 구축과 코르디예라의 영농 형태 변화는 외부 

침입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응적 ‘인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의 변화(블루 원더 다리, Tinawon 벼)를 역사

로 포섭했던 기준을 현대의 변화(발트슐뢰스헨 교량, 현
대 품종 및 골함석)에도 일관되게 확장 적용한다면, 이는 

원형 훼손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생태적 조합(종 조성 변

화)’을 통한 하이브리드 경관(Hobbs et al., 2014)의 형성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진정성 역시 고정된 등재 시

점의 물리적 원형이 아니라, 나라 진정성 문서(ICOMOS, 
1994)가 제시한 가치 다원성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

다 — 드레스덴의 교통 기능 확충과 코르디예라의 작물･

재료 전환은 모두 살아있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여건 속에

서 유산과 맺어온 관계적 진정성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Macdonald and King, 2018).
두 측면을 종합할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분석적인 

발견은 자립성과 협상적 관리의 결여이다.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드레스덴은 11년 이상 기능적 통합을 유지하며 

구조적 자립성을 보였으나, 코르디예라는 외부 재정 투

입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열화가 지속되어 자립성에 도달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두 유산 모두 

Hobbs et al.(2009; 2014)이 강조한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협상적 자기조직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모두 미충

족)이다. 드레스덴은 민주적 합의가 사법적 대립과 위원

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파편화되었고, 코르디예라는 모니

터링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이 원천 배제되었다.
결국 본 연구는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보존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된 상태

를 새로운 사회-생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율해나가는 협상적 거버넌스의 구

조적 부재”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신생태계 관점은 이

러한 제도적 간극을 메우고, 문화경관을 정태적 박제에

서 동적 적응 시스템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평가 틀로서 유효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세계유산 체제 전반에서도 나타나

는지는 향후 추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정 절차의 보완

이다. SOUV(또는 그 부재 시 반복 환기되는 평가서 언어)
라는 고정된 기준으로 변화를 완결 이전부터 ‘훼손’으로 

단정해 온 현행 방식 대신, 유의미한 변화가 누적되는 시

점에 SOUV 자체를 재검토･수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그 과정에서 신생태계 관점을 보완적 해석틀로 활용해 판

정 근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정성 평가의 조

작적 기준 마련이다. 변화･진화가 등재 범주 자체에 내재

된 문화경관 유형에서도 ‘과거의 변화는 역사로, 현재의 

변화는 훼손으로’ 처리하는 이중 기준이 반복되는 것은 

운영지침이 수용 가능한 변화의 수준을 규정하지 않기 때

문이다. 신생태계의 조작적 기준(인간 행위, 종 조성 변화 

등)을 참고해 변화의 범위와 근거 수준을 구분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완전성 조건의 개정과 공동체 참

여 채널의 개선이다. 두 사례 모두에서 확인된 공동체 배

제는 운영지침 89항이 완전성 평가의 독립적 기준으로 구

성되지 못한 공백에서 비롯됐다. 89항을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개정하고,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초기 경계 설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동체의 결정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상의 제언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정교화될 필요

가 있다. 우선 UNESCO 공식 문서와 보충 자료에 의존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 인터뷰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다룬 사례를 넘어 같은 유형

의 문화경관과 자연･복합유산 등 다른 세계유산 범주로  

확장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수 사례에 걸친 실증이 축

적되면 ‘변화’에 대한 세계유산 제도 자체의 개정 필요성

과 구체적 방향도 더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운영지침 제82항은 문화유산이 진정성 조건을 충족

하는지를, 등재기준에서 인정된 문화적 가치가 형태

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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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를 비롯한 무형유산의 여

러 형태, 정신과 감정, 그리고 그 밖의 내적･외적 

요인 등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

게 표현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82).

2) 운영지침 제88항은 완전성을 자연 및/또는 문화

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wholeness)과 온전성

(intactness)의 정도로 정의하며, 그 판단 요건으로 

(a) 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여부, (b)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

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규모 여부, (c) 개발 및/

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유무를 제시한다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88).

3) 등재기준 (ii)는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 가치의 중

요한 교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iii)

은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될 것”

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iv)는 “인류 역사의 중

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의 유형, 건축

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등재기준 (v)는 “하나 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인간 정주지, 토지이용, 

해양이용의 탁월한 사례이거나, 특히 돌이킬 수 없

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을 요구한다(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5, para.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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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우울감의 공간 분포 변화: 

공간패널모형과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의 적용*

이재은**·임창민***·김영호*****

Changes in the Spatial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Evidence from Spatial Panel Models and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Jaeeun Lee**⋅Changmin Im***⋅Youngho Kim****

요약 : 본 연구는 우울감경험률의 전국 단위 공간 분포가 코로나19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였다. 우울감의 핫스팟은 

코로나 시기에 줄었다. 이웃 지역의 우울감만 고려한 공간시차모형에서 인접 지역 간 연관은 거리두기 기간에 유의하지 않았다가 

일상이 회복된 2023~2024년에 다시 유의해졌다. 이웃 지역의 건강, 의료, 사회, 인구 요인을 통제한 공간더빈모형에서는 

우울감의 지역 간 연관이 코로나 전에만 약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설정에 민감하였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우울감과 

가장 강하게 연관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웃 지역의 활동(걷기, 자원봉사, 고위험 음주, 전출 등)이 자기 지역의 우울감과 

연관되었다. 우울감의 지역 간 연관에서 이웃 지역의 우울감보다 주민의 활동과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에서 걷기 실천율과 우울감의 연관은 코로나 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전국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 정책에서 시군구 단위와 생활권 단위의 접근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우울감, 코로나19, 공간 분포, 파급효과, 공간패널모형,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nationwide spatial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across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Hotspots of depressive symptoms decreased during the pandemic. In the spatial 
lag model, th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ing and local depressive symptoms was not significant during social 
distancing and re-emerged in 2023 and 2024. Once the spatial Durbin model controlled for the six covariates 
of neighboring districts, the association appeared only weakly before the pandemic and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The annual unmet healthcare need rate showed the strongest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ll three periods. From the pandemic onward, walking, volunteering, high-risk drinking, and out-migration in 
neighboring districts were associated with local depressive symptoms. Residents’ activities and mobility therefore 
gained weight relative to neighboring depressive symptoms in the spatial association. In the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association between walking practic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only in 
some districts before the pandemic but in all districts from the pandemic onward. Th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mental health policy to consider both district units and activity areas.
Key Words : Depressive symptoms, COVID-19, Spatial pattern, Spillover effect, Spatial panel model,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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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 일시적인 기분 저하로 보이기 쉽

다. 그러나 진단 기준에 이르지 않는 우울감도 일상 기능

을 떨어뜨리며, 임상수준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Judd et al., 1997).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약 5%가 우울

증을 겪고 있다(WHO, 2026). 우울증은 환자가 기능 손상

을 안고 보내는 기간이 가장 긴 정신질환으로, 정신질환 

가운데 전 세계 질병 부담에서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

(GBD 2019 Mental Disorders Collaborators, 2022). 그 

부담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

로 확장된다.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

으로 연간 약 1,400조 원, 한국에서만 약 4조 8천억 원에 

이른다(이진규 등, 2021; WHO, 2022). 개인의 질환이 사

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우울증으로 악화되기 

전인 우울감 단계에서 발생 양상과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울감의 발생 양상과 결정요인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우울감은 타인에게 전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Joiner and Katz, 1999). 표정이

나 말투를 따라 하는 비의식적 과정을 통해 우울감은 사

람 사이로 옮겨간다(Hatfield et al., 1993; Prochazkova 
and Kret, 2017). 이런 전이가 반복되면 이웃과 지역 수준

에서 정서적 동조가 나타난다(Rosenquist et al., 2011). 여
기에 인구 유출과 가구 구조의 변화, 의료 접근의 어려움

처럼 주민이 함께 겪는 여건이 더해지면 우울감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지역의 집합적 정서로 확장된다(Grigoroglou 
et al., 2020).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우울감은 공간적으

로 군집한다(Choi and Kim, 2017). 인접한 지역들도 비슷

한 분포를 보이면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난다(Hwang 
and Kim, 2023). 개인 간 전이와 지역이 공유하는 조건은 

모두 인접 지역 간 우울감의 공간적 연관을 만든다.
 코로나19는 우울감의 공간적 연관이 형성되는 조건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 기간 한국에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정, 일상의 제약이 우울감으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현상이 사회 전반으

로 번졌다(Lee and Kim, 2023). 한편 대면 접촉과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간 이동 연결망을 

국지화하여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의 소통 

경로도 좁혔다(Schlosser et al., 2020). 물리적 교류가 공

간적으로 제한되면 인접 지역이 비슷한 정서를 공유할 조

건도 약해지고, 우울감의 공간 의존성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우울감의 공간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조건이 우울감에 연

관되는 정도는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고(Tsimpida et al., 
2024), 지역의 인구･사회적 맥락에 따라 연관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Choi and Kim, 2017). 본 연구는 방역 

조치가 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 기간을 코로나 전

(2017~2019년), 코로나 시기(2020~2022년), 포스트 코로

나(2023~2024년)로 나누고, 시기 간 공간적 연관의 차이

를 비교한다. 각 시기마다 사람들의 접촉과 이동이 달랐

던 만큼 우울감의 공간구조도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다
만 본 연구는 시기 간 차이를 기술하며, 코로나19의 인과

효과를 식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울감의 공간 구조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공간 의존성과 시간에 따른 변동, 지
역별 이질성을 시기를 나누어 함께 보아야 한다.

우울감의 공간 분포를 다룬 연구는 국내외에 축적되었

으나 대부분 한 시점의 군집과 요인을 확인하는 데 머물

렀다(Choi and Kim, 2017; Hwang and Kim, 2023). 인접 

지역 간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을 대상

으로 했고(Berger et al., 2025),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시기

를 나눈 연구는 두 시점만 비교하거나 공간 의존성을 모

형에 넣지 않았다(Min et al., 2022; Ryan et al., 2023). 방
역이 완화된 뒤 우울감의 공간 군집이 회복되는지는 어느 

연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우울감의 공간 구조가 코로나19
의 세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하고 지역 간에 어떻게 갈리

는지는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았다.
본 연구는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과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를 결합한다. 공간패널모형은 이웃 

지역의 요인을 통제한 채 공간 의존성을 시기별로 추정하

므로, 한 시점에 머물렀던 기존 분석을 코로나19의 세 시

기로 넓힌다. 아울러 개별 요인과 우울감의 연관을 자기 

지역의 직접효과와 이웃 지역의 값과 연관되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로 나누어, 공간 의존성을 모형에 넣지 않

았던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다만 패널모형은 전국을 하나

의 계수로 설명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

한다.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는 요인마다 다른 대역폭

을 추정하여 각 요인과 우울감 사이 관계의 지역 간 이질

성을 드러낸다. 두 방법을 세 시기에 걸쳐 결합한 시도는 

국내 우울 연구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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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시군구의 우

울감경험률을 코로나 전･코로나 시기･포스트 코로나로 

나누어 국지적 군집의 위치와 강도가 시기별로 어떻게 달

라지는지 확인한다. 둘째, 이웃 지역의 우울감과 요인이 

자기 지역의 우울감과 맺는 연관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

는지를 공간패널모형으로 추정하고, 각 요인과 우울감의 

연관을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로 분해한다. 셋째, 요인과 

우울감 사이 관계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다중 스

케일 지리가중회귀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신건강 사

업을 시군구 단위로 둘지 생활권으로 묶을지 판단하는 근

거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코로나19와 우울감의 관계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의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높아졌

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

이 길어지면서 우울과 불안이 늘었다. 우울과 불안의 증

가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

올랐다.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4.3%에서 5.2%로 높아졌다(Lee and Kim, 2023). 우울증

을 겪는 인구가 5분의 1가량 늘어난 것으로, 성인 인구로 

환산하면 약 40만 명이 새로 우울증을 경험한 셈이다.
우울 위험의 증가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019~2024년 자료를 코로나 전･코로

나 시기･포스트 코로나로 구분한 결과, 우울 증상을 경험

할 위험은 코로나 시기보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Jeong and Jeong, 2026). 우울 위험이 방역 완화

와 함께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커졌다는 점에서, 팬데믹 

시기의 변화는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시기 우울의 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같지 않

았다. 전국 시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울 증가폭이 컸다(Min et al., 2022). 또한 

경남 18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지역일

수록 우울 유병률이 높았다(Seo and Park, 2023). 코로나

19 시기 우울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 달랐다는 사실은, 우
울감을 개인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살펴볼 필요를 제

기한다.

2. 우울감의 공간 의존성

1) 정서 전이 이론과 우울의 공간적 동조

정서 전이 이론(emotional contagion theory)은 우울감

이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관계망을 따라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12,067명을 32년간 추적한 관계망 자료에서 

우울은 친구의 친구를 거쳐 세 단계까지 전파되었으며, 
우울한 사람에 둘러싸인 사람이 우울해질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약 두 배였다(Rosenquist et al., 2011). 우울

의 전파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경향만으로는 설명

되지 않았다. 정서 전이는 표정과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며(Hatfield et al., 1993), 부
정적 정서가 관계망을 따라 파급되는 규모는 그 정서를 

직접 유발한 사건의 규모보다 크다(Coviello et al., 2014). 
다만 정서의 전이는 개인 수준 연구에서 제시된 기제이

며, 지역 수준의 자료로는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 
개인 사이의 정서 전이는 지역 단위의 집합적 정서로 확

장된다. 같은 지역 주민은 실업이나 생활환경과 같은 공

통의 조건에 함께 노출되고(Kim, 2008), 일상적인 접촉으

로 정서를 주고받는다(Rosenquist et al., 2011). 그 과정에

서 우울감이 지역 수준에서 동조된다. 우울감은 행정 경

계 안에 갇히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의 우

울감과도 이어진다. 지역 수준의 공간 자료에서도 우울의 

군집이 보고되어 왔다. 전국 4,114개 읍면동의 노인 우울

에서 유의한 공간 군집이 관찰되었으며(Moran's I=0.314; 
Hwang and Kim, 2023), 시군구 단위에서도 우울의 공간

자기상관이 보고되었다(Choi and Kim, 2017). 국외에서

는 오스트리아 2,114개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인접 지자

체 간 우울증 입원의 양의 공간 파급효과가 확인되었다

(Berger et al., 2025). 정서의 전이와 인접 지역이 공유하

는 조건이 겹치면서, 우울감은 인접 지역끼리 서로 이어

진 공간 분포를 이룬다.

2) 코로나19와 지역 간 연결망의 변화

정서 전이는 사람과 지역을 잇는 접촉과 이동의 연결망

을 따라 일어난다. 연결망이 달라지면 지역 간 우울감의 

연관도 달라진다.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동 제한은 이 연결망을 바꾸었다. 이동 제한은 단순히 이

동량을 줄인 데 그치지 않고 장거리 연결을 끊어 지역 간 

이동성 네트워크를 국지화했으며(Schlosser et al., 2020), 
그 결과 지역 간의 공간적 연결이 약해졌다. 마드리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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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울감의 공간 분석 선행연구

유형 연구자(연도) 분석 대상 시기 구분 공간 분석 기법
파급효과 

추정

공간 군집과 지역 

이질성

Choi and Kim (2017) 한국 시군구 단일 시점 Moran's I, GWR ×

Rivera and Mollalo (2022) 미국 카운티 단일 시점 GWR, MGWR ×

Hwang and Kim (2023) 한국 읍면동 단일 시점 Moran's I,  

 ×

핫스팟 추적과 

파급효과 추정

Berger et al. (2025) 오스트리아 지자체 2009~2014 공간패널 ○

Villarreal-Zegarra et al. (2025) 페루 전국 2014~2021 Moran's I,  

 ×

시기별 공간 분포 

비교

Min et al. (2022) 한국 시군구 코로나 전･중 메타회귀 ×

Ryan et al. (202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코로나 전･중 SaTScan ×

Tsimpida et al. (2024) 잉글랜드 LSOA 2011~2022 LISA, GWR ×

Comas et al. (2025) 미국 주 2019･2021 BYM2 ×

본 연구 한국 시군구 코로나 전･중･후
 

, 공간패널, 
MGWR

○

* 유형은 본문의 서술 순서와 일치하며, 유형 안에서는 발표 연도순으로 배열하였다. ‘파급효과 추정’은 인접 지역 간 공간 파급효과

를 공간계량모형으로 추정했는지 여부를 뜻한다.

지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지자체 

간 공간 연결이 약해져 이동의 영향이 사라졌다가, 이동이 

재개되면서 공간 패턴이 다시 강화되었음을 보였다(Maza 
and Hierro, 2022).

지역 간 연결이 약해지면 인접 지역 간 우울감의 연관도 

약해질 수 있다. 이동이 감소한 지역의 주민은 방역 조치

와 지역 경제 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했다(Perlis et al., 2023). 코로나19는 우울감의 수준

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역 간 우울감의 공간 분포 자체를 

시기에 따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우울감의 수준 변화에 주목했을 뿐, 우울감의 공간 분포

가 코로나19의 각 시기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

지 않았다.

3. 공간 분석 연구의 필요성

우울감이 인접 지역과 연관되고 그 구조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달라진다면, 변화의 양상은 공간을 분석 단위로 

삼아야 포착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지역의 사회･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acintyre 
et al., 1993; Curtis and Jones, 1998; Diez Roux, 2001). 우
울에서도 지역의 여가･보건 인프라나 물리적 환경이 개

인 속성을 통제한 뒤에 작용함이 국외 연구에서 확인되었

고(Galea et al., 2005; Kim, 2008), 한국에서도 같은 결과

가 나타났다(Ha and Nam, 2022; Hwang and Kim, 2023).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은 지역 효과와 인접 지역 간의 파

급을 포착하지 못한다.
우울의 공간적 분포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

서 축적되어 왔다. 표 1은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 대상, 시
기 구분, 공간 분석 기법, 파급효과 추정 여부로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우울의 공간 군집과 

결정요인의 지역 간 이질성을 규명한 연구다. 전역 Moran’s 
I와 지리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를 적용한 결과 한국 시군구의 우울 결정요인은 지

역마다 다르게 작용하였다(Choi and Kim, 2017). 미국 

카운티에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를 적용한 연구에서

는 요인마다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가 달랐다(Rivera and 
Mollalo, 2022). 한국 읍면동에서도 노인 우울의 공간 군

집이 확인되었다(Hwang and Kim, 2023). 그러나 세 연구

는 한 시점만 분석해 공간 구조의 시간적 변화를 다루지 

못했다.
둘째, 우울의 공간 군집과 파급효과를 추적한 연구다. 

오스트리아 지자체에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인접 지자체 간 우울증 입원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Berger et al., 2025). 페루에서는 Getis-Ord 


로 판별한 

우울 핫스팟(hotspot)이 2014년 2개에서 2021년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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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다(Villarreal-Zegarra et al., 2025). 다만 전자는 코로

나19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했고, 후자는 코로나19 시기

를 포함하면서도 외부 충격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지 않

았다.
셋째, 시기에 따른 우울의 공간 분포 변화를 비교한 연

구다. 한국 시군구의 우울 증가폭을 코로나 전후로 비교

한 연구는 메타회귀를 사용해 인접 지역 간 공간 의존성

을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Min et al., 2022).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기의 우울･자살 

관련 응급실 내원 군집을 비교한 결과 군집에 포함된 농

촌 지역의 비중이 17.9%에서 24.4%로 늘었다(Ryan et al., 
2023). 잉글랜드의 12년 시계열에서는 우울 유병률의 지

역 간 불평등이 커졌으나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지 않았다(Tsimpida et al., 2024). 미국 주 단위에서 

자기보고 정신적 고통의 공간구조를 2019년과 2021년에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시점 모두 인접 주 간 양의 공간 의

존성이 나타났고 공간 구조도 비슷하였다(Comas et al., 
2025). 네 연구는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지 않

았거나 방역 완화 이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방역이 완

화된 이후 공간  구조가 회복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종합하면 우울감의 공간적 연관이 코로나19의 각 시기

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한국의 우울감경험률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코로나 시기･포스트 코로나 세 시기에 걸쳐 공간 분포

의 차이와 그 지역 간 이질성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III. 연구 자료

1. 연구 지역과 공간 단위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시군구이다. 시군구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이루어

지는 행정 단위로, 정신건강 정책의 실행 단위와 일치한

다. 다만 시군구는 면적과 인구 규모의 차이가 크고 내부 

이질성이 커서, 분석 결과가 공간 단위 설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와 생태학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우울감경험률이 시군구 단위로 공표

되므로 더 작은 단위의 분석은 자료상 가능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도서 지역 10곳
을 제외한 219개 시군구이다.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제시

와 남해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육지로 경계를 접하지 

않아 퀸 인접 기준으로 이웃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퀸 인접 기준은 행정 경계를 공유하는 

지역 사이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가정한 것이다. 거리나 

이동 흐름이 실제 상호작용을 더 잘 반영할 수도 있으므

로, k-최근접 이웃 가중행렬로 주요 결과의 민감도를 확

인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 연도

이며, 최종 자료는 1,752개 관측치로 구성된다.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정부의 방역 정책 변화에 따라 

분석 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코로나 전’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이다. ‘코로

나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부터 2022년까지이다. ‘포스트 코로나’는 주요 방역 조치

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추진된 2023년과 2024년
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시군구별 우울감경험률이다. 우울감경험

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만큼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로, 지역사

회건강조사가 매년 연령표준화하여 산출･공표한다. 시
군구당 표본은 약 900명이다. 조사는 2022년까지 매년 

8~10월, 2023년부터는 5~7월에 이루어지며, 각 연도의 

값은 조사 시점 이전 1년의 경험을 반영한다. 따라서 2020
년 조사에는 코로나19 이전 기간이, 2022년 조사에는 거

리두기 해제 이전 기간이, 2023년 조사에는 이전 방역 기

간이 일부 포함된다.
우울감경험률은 임상 진단이 아닌 자기보고에 기반하

므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괄한다. 진단과 의료 이

용을 바탕으로 집계되는 임상 우울증 통계는 진단받지 않

은 사람을 놓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부담을 실

제보다 작게 잡는다(Kohn et al., 2004; Thornicroft et al., 
2017). 반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전국 모든 시군구

에서 표본을 뽑아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므로 지역 간 비

교와 시기별 분석에 일관된 자료를 제공한다(Choi and 
Kim, 2017).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이행하기 전에 나타나

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우울감 단계의 분포와 구조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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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

구분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자료원

종속변수 우울감경험률
최근 1년간 연속 2주 이상 우울감 경험자 비율(연령표

준화, %)
6.121 2.27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행태

걷기 실천율
최근 1주 1일 30분 이상 주 5일 걷기 실천자 비율(연령

표준화, %)
43.507 12.579 지역사회건강조사

고위험 

음주율 증감
당해 연도 고위험 음주율 — 전년도 고위험 음주율(%p) -0.705 3.305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 접근성
연간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

율(연령표준화, %)
6.916 3.750 지역사회건강조사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
자원봉사 참여자 수/주민등록인구×100, 로그 변환 1.717 0.516

1365 자원봉사 

통계현황

가구 구조
1인 가구 비율 

증감
당해 연도 1인 가구 비율 — 전년도 1인 가구 비율(%p) 0.957 0.787 KOSIS

인구 이동 전출률 증감 전출자 수/주민등록인구×100의 전년 대비 변화량(%p) -0.244 1.283 국내인구이동통계

* 평균과 표준편차는 1,752개 관측치 기준이다. 증감 변수는 전년 대비 변화량이며 2017년 값은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로그 변환 후 값이다.

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개입할 근거가 된다(Cuijpers and 
Smit, 2004).

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을 다룬 선

행연구를 준거로 건강행태, 의료 접근성, 사회 참여, 가구 

구조, 인구 이동의 다섯 범주 여섯 변수로 구성하였다(표 

2). 분석 단위가 시군구이므로 개인 수준이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우울과의 관계가 확인된 지표를 우선하였다. 변
수별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행태 변수

• 걷기 실천율: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나타낸다. 
지역 박탈도가 높을수록 걷기를 포함한 건강행태의 미

실천 비율이 높았다(Jang et al., 2021). 분석 자료에서

도 시･자치구의 걷기 실천율(47.5%)이 군(36.0%)보다 

높았다. 최근 1주간 1일 30분 이상 주 5일 걷기를 실천

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 고위험 음주율 증감: 지역의 음주 행태 변화를 나타낸

다. 고위험 음주율은 지역의 사회환경 요인과 관련된

다(이재경, 2015). 227개 시군구의 분위수 회귀에서 지

역 스트레스 인지율과 조이혼율이 고위험 음주율과 유

의하게 연관되었다(Kim and Nam, 2021). 경남에서

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위험 음주율은 증가하였으

며, 확진자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음주율과 우울 유병

률이 모두 높았다(Seo and Park, 2023). 방역 조치에 

따라 시기별 변동이 컸으므로 전년 대비 변화량으로 

구성하였다.

2) 의료 접근성 변수

• 연간 미충족 의료율: 의료적 필요를 인지하고도 진료

를 받지 못한 주민의 비율로,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경제적 여건과 시간적 제약을 함께 반영한다.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

이 우울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Seok et al., 2025). 다
만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미충족 의료를 더 많이 경험

한다는 역방향 관계도 보고되어 있어(Kim et al., 2021; 
Kang et al., 2025), 본 연구는 이 변수를 인과가 특정된 

요인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의 미충족과 우울감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 취약성의 지표로 해석한다.

3) 사회 참여 변수

•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나타낸

다. 일본 24개 시정촌의 37,552명을 3년간 추적한 다

수준 분석에서 지역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이 10%p 높
은 지역의 우울증상 발생 위험이 13% 낮았으며, 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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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개인의 참여 여부를 통제한 뒤에도 유지되었다

(Tamura et al., 2021). 44개 시정촌의 변화 분석에서도 

5년간 스포츠단체 참여율이 증가한 지역에서 우울증

상 유병률이 감소하였다(Watanabe et al., 2019). 자원

봉사 참여자 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으

며, 활동 건수를 중복 계산하는 연인원이 아니라 실인

원을 사용하였다. 분포의 왜도가 1.87로 우편향되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4) 가구 구조 변수

• 1인 가구 비율 증감: 지역의 가구 구조가 변화하는 속도

를 나타낸다.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고

립을 통해 우울 취약성과 연결되는 가구 형태로 국내 

실증이 축적되어 있다(임유진･박미현, 2018; 박민진･

김성아, 2022). 지역 수준에서도 잉글랜드 소지역에서

는 1인 가구 비율을 포함한 사회적 파편화 지수가 정신

질환 진단율의 공간 변이를 설명하였다(Grigoroglou 
et al., 2020). 1인 가구 비율은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대

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수준이 아닌 전년 대

비 변화량으로 구성하였다.

5) 인구 이동 변수

• 전출률 증감: 지역의 사회적 구성이 얼마나 빠르게 바

뀌는지를 나타낸다. 인구 이동률은 1인 가구 비율과 함

께 사회적 파편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 지수가 높은 소지역에서 정신질환 진단율

이 높게 나타났다(Grigoroglou et al., 2020). 본 연구는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률이 아니라 전출률을 사용

하였다. 순이동률은 전입과 전출이 서로 상쇄되어 지

역의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동 제한으로 인구 이동이 위축되

었다가 방역 완화 이후 재개되었으므로 변화량으로 구

성하였다.

변수 구성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의 추정 특

성을 고려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동일 지역 내의 시간

적 변화로 계수를 추정하므로, 모든 지역에서 단조적으

로 증가하는 지표는 시간 추세와 혼입될 수 있다. 이에 1
인 가구 비율과 고위험 음주율, 전출률은 수준이 아닌 전

년 대비 변화량으로 구성하였다. 수준 변수의 계수는 해

당 수준과 우울감의 연관을, 변화량 변수의 계수는 전년 

대비 변화와 우울감의 연관을 나타내므로 두 유형의 계

수 크기는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최종 변수 세트의 분산

팽창계수는 모두 1.4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우울감의 공간 구조를 분석한다. 
전역 Moran’s I로 공간 군집의 정도를 확인하고 Getis- 
Ord 

로 군집의 위치를 시기별로 추적하였다. 이어 공

간패널모형으로 인접 지역 간 공간 의존성을 추정하고 공

간시차모형과 공간더빈모형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로 요인과 우울감 사이 관계의 

공간적 이질성을 검토하였다.

1. 탐색적 공간 분석

우울감경험률의 공간적 의존성은 전역 Moran’s I로 확

인하였다(Moran, 1950). Moran’s I는 유사한 값이 이웃

하여 분포하는 정도를 -1에서 1 사이로 요약하는 지표로, 
전역적 군집의 존재는 알려주지만 군집이 어디에 있는지

는 알려주지 못한다. 이에 국지적 군집의 식별에는 Getis- 
Ord 



를 사용하였다(Getis and Ord, 1992; Ord and 
Getis, 1995; 이상일 등, 2016). 



는 자기 지역을 포함한 

주변의 값을 합산하여 국지적 강도를 평가하므로, 높은 

값이 집중된 핫스팟과 낮은 값이 집중된 콜드스팟의 탐지

에 적합하다.
국지 모란지수가 고-저(HL)와 저-고(LH)의 공간 이상

치까지 유형화하는 반면, 본 연구의 관심은 개별 이상치

가 아니라 군집의 위치와 강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이

동하는가에 있다. 


는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하나의 z 
점수로 제시하므로 세 시기의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

교하기에 적합하다. 이 지표는 우울의 핫스팟을 추적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Hwang and Kim, 2023; 
Villarreal-Zegarra et al., 2025).

공간가중행렬은 두 시군구가 경계를 공유하면 인접한 

것으로 보는 퀸 인접 기준으로 구성하고, 이웃 수가 많은 

지역의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행 표준화하였다. Moran’s 
I의 유의성은 999회 무작위 순열 검정으로 평가하였다. 




는 자기 자신을 이웃에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z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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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65, 1.96, 2.58을 넘는 경우를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



는 군집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219개 시군구에 대한 

동시 검정이므로 개별 z 점수는 확증적 유의성이 아니라 

상대적 강도의 지표로 해석하며, 다중검정 보정은 적용하

지 않았다. 대신 결과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95%와 

99% 신뢰수준에서도 핫스팟의 개수와 권역 분포를 비교

하였다.

2. 공간패널모형

공간 의존성의 시기별 변화는 공간패널모형으로 분석

하였다(Elhorst, 2014). 패널 자료는 같은 지역을 반복 관

측하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 공간패널모형은 공간가중행렬로 인접 지

역 간 상호 의존을 모형에 직접 반영한다.
본 연구는 공간 의존성의 형태를 달리 가정하는 두 모형

을 비교하였다. 공간시차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은 한 지역의 우울감이 인접 지역의 우울감에 의존

한다고 본다. 공간더빈모형(spatial Durbin model, SDM)
은 여기에 더해 인접 지역의 독립변수까지 기여한다고 본

다. 두 모형 모두 시군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였으며, 연도 

고정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시기별 관측 연도가 2~3년
으로 짧아 연도 더미가 시기 안의 변동을 상당 부분 흡수

하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연도별 

충격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를 추가한 양

방향 모형을 민감도 분석으로 추정하였다.









ε


 (1)












ε


 (2)

여기서 

는 년도의 우울감경험률, 는 공간가중행

렬, 는 공간자기회귀계수, 

는 년도의 독립변수, 는 

회귀계수, 는 인접 지역 독립변수의 계수, 는 시군구 고

정효과, ε

는 오차항이다. 두 모형은 최대우도법으로 추

정하였고, 적합도는 우도비 검정과 AIC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세 시기 모두 시군구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지역 고유의 미관측 특성이 독립변수와 상관되어 있으면 

확률효과 추정치는 편향되지만, 고정효과는 그 상관과 무

관하게 일치추정량을 제공한다(Hausman, 1978; Elhorst, 

2014). 시군구의 도시 구조, 의료 자원, 생활 문화 같은 고

유 특성은 걷기 실천율이나 미충족 의료율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 시기의 계수를 비교하려면 모형을 통

일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은 이 선택과 대체로 부합한다. 코로나 

전(χ² = 23.92, p < 0.01)과 포스트 코로나(χ² = 45.05, p < 
0.01)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의 일치성이 기각되었으나 코

로나 시기(χ² = 7.08, p = 0.314)에서는 기각되지 않았다. 
다만 이 검정은 공간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패널모형으

로 수행한 것이며, 공간 의존성이 있는 오차 구조에서는 

전통적 하우스만 검정의 통계량이 왜곡될 수 있다(Mutl 
and Pfaffermayr, 2011).

공간자기회귀계수 ρ는 인접 지역 간 우울감경험률이 

연관되는 정도, 곧 공간적 의존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공
간적 의존성은 정서의 전이, 지역이 공유하는 공통 충격,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 요인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ρ의 변화를 정서의 전이로 해석하

는 것은 하나의 기제 가설이며, 본 연구는 그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시기 간 ρ의 차이는 세 시기 쌍마다 두 

추정치의 차이와 표준오차를 이용한 왈드 검정으로 확인

하였다.
공간계량모형에서 한 변수의 기여는 그 지역 안에서 나

타나는 직접효과와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는 간접효과로 

분해된다(LeSage and Pace, 2009). 효과의 크기는 모수 추

정치로부터 산출하였고, 유의성은 추정된 모수의 분산공

분산행렬에서 10,000회 추출한 시뮬레이션 분포로 판단

하였다.

3.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

요인과 우울감의 연관이 지역마다 다른 정도는 다중 스

케일 지리가중회귀로 분석하였다(Fotheringham et al., 
2017). 지리가중회귀는 지역마다 인접 지역에 거리에 따

른 가중치를 주어 국지적 회귀계수를 추정한다(Brunsdon 
et al., 1996; 전해정, 2016; 조대헌, 2018). 다중 스케일 지

리가중회귀는 변수마다 다른 대역폭(bandwidth)을 추정

하여 요인별로 작동하는 공간 축척의 차이를 반영하며, 
국소 다중공선성 문제가 적고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Oshan et al., 2020; Rivera and Mollalo, 2022). 시
기마다 시군구별 기간 평균을 산출하여 219개 시군구의 

횡단면 자료로 시기별 모형을 따로 추정하였다. 시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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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울감경험률의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과 국지적 공간 군집 추이

대표 좌표는 폴리곤 중심점으로 정하였고, 좌표계는 EPSG: 
5179(Korea 2000 / Unified CS)를 사용하였으며,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km)로 산출하였다.

  












 









ε

  (3)

여기서 

는 지역 의 우울감경험률, (


, 


)는 공간 좌표, 



는 변수 의 대역폭이다. 대역폭은 적응형 bi-square 

커널로 AICc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219개 

시군구 가운데 국지 회귀에 사용하는 이웃의 수로 표현된

다. 대역폭이 219에 가까울수록 전역적 과정을, 작을수록 

국지적 과정을 뜻한다.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최소제곱법(OLS)과 지리가중회귀(GWR)를 함께 추정

하였다.
국지 회귀는 인접 지역의 자료를 공유하므로 통상적인 

임계값을 적용하면 유의성을 과대 추정한다. 국지 계수의 

유의성은 유효 모수 개수를 반영한 다중검정 보정 임계값

으로 판단하였다(da Silva and Fotheringham, 2016). 국
지 다중공선성은 국지 조건수로, 잔차의 공간자기상관은 

Moran’s I로 점검하였다. 국지 계수의 공간적 변이는 시

군구 좌표를 무작위로 재배치하여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

회귀를 99회 다시 추정한 몬테카를로 검정으로 확인하였

다(Brunsdon et al., 1996).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는 Python 3.11을 사용하였다. 공

간가중행렬과 전역 Moran’s I는 libpysal 4.14.1과 esda 
2.9.0, 공간패널모형은 spreg 1.9.0,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

회귀는 mgwr 2.2.1 패키지로 구현하였다. Getis-Ord 




는 표준 공식에 따라 직접 산출하였다. 공간패널모형의 

변수는 2017~2024년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표준화

하였으므로 계수 크기를 시기 간에 비교할 수 있다.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는 대역폭 비교를 위해 독립변수만 

표준화하였다.

V. 연구 결과

1. 우울감의 시공간 분포와 공간 군집 변화

 
그림 1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감경험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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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기별 우울감경험률 분포와 국지적 공간 군집

역적 공간 자기상관(a)과 국지적 군집(b)의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전역적･국지적 공간 군집 모두 2022년에 약해

졌다. 전역 Moran’s I(그림 1(a))는 2017년부터 2021년까
지 0.137에서 0.196 사이의 유의한 양의 자기상관을 유지

하였다. 다만 지수의 크기가 0.2 미만이므로 강한 공간 군

집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의 전역 자기상관은 우울감이 

높은 지역끼리, 낮은 지역끼리 이웃하는 분포를 뜻한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0.027로 떨어

져 유의성을 잃었다(p = 0.314). 이웃한 지역에서 우울감

의 양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2022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회복되어 2024년에는 0.152에 이르렀다. 국
지적 군집(그림 1(b))도 같은 궤적을 그려, Getis-Ord 





로 판별한 핫스팟이 2018년 30개에서 2022년 11개로 줄

었다가 2024년 17개로 늘었다. 핫스팟의 감소는 95% 신
뢰수준에서도 유지되었다(2018년 21개, 2022년 3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에 시행되어 2022
년 4월에 전면 해제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우울감 문항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
년의 경험을 묻는다(질병관리청, 2023). 2022년 조사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8~10월에 실시되었지만, 응답의 

회고 기간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해제 이전까지의 거리

두기 기간이 포함된다. 2022년의 군집 약화는 거리두기 

마지막 시기와 해제 직후가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회고 

기간 전체가 거리두기 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 조사에서

는 공간 군집이 유지되었다.
그림 2는 시기별 평균 우울감경험률의 분포(a)와 국지

적 공간 군집(b)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로 판별한 그림 

1과 달리 시기 내 연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우울감이 

높은 시군구끼리 이웃한 지역이 핫스팟이며, 범례의 백분

율은 판별의 신뢰수준이다.
 표 3은 시기별 핫스팟과 콜드스팟의 구성을 도시･농촌

과 권역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대비

는 세 시기에 걸쳐 유지되었으나,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어느 권역에 있는지는 시기마다 달랐다. 핫스팟에서 시와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9%에서 87.0% 사이, 콜드

스팟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서 70.8%로 

세 시기 내내 비슷하였다. 분석 대상 219개 시군구에서 시

와 자치구가 65.3%인 점을 고려하면 핫스팟은 도시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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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기별 핫스팟･콜드스팟의 구성

구분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

핫스팟 계

34 23 19

시･자치구 29 (85.3) 20 (87.0) 15 (78.9)

군 5 (14.7) 3 (13.0) 4 (21.1)

수도권 20 (58.8) 16 (69.6) 8 (42.1)

충청권 9 (26.5) 5 (21.7) 9 (47.4)

호남권 4 (11.8) – –

영남권 – – 2 (10.5)

강원권 1 (2.9) 2 (8.7) –

콜드스팟 계

29 24 28

시･자치구 10 (34.5) 7 (29.2) 9 (32.1)

군 19 (65.5) 17 (70.8) 19 (67.9)

충청권 – – 2 (7.1)

호남권 6 (20.7) 8 (33.3) 16 (57.1)

영남권 19 (65.5) 14 (58.3) 8 (28.6)

강원권 4 (13.8) 2 (8.3) 2 (7.1)

* 90% 신뢰수준 기준, 괄호 안은 각 시기 핫스팟･콜드스팟 대비 백분율(%). 분석 대상 219개 시군구는 시･자치구 143개(65.3%)와 

군 76개(34.7%)로, 권역별로는 영남권 66개, 수도권 64개, 호남권 39개, 충청권 32개, 강원권 18개로 구성.

표 4. 방역 조치 시점별 전역 Moran's I와 공간자기회귀계수

구간 방역 상황 Moran's I p ρ p

2017~2019 코로나 전 0.246 0.001 0.133 0.013

2020~2021 거리두기 시행 0.197 0.001 0.076 0.305

2021~2022 해제 전후 0.103 0.008 -0.059 0.429

2022~2023 해제 직후 0.064 0.072 -0.092 0.202

2023~2024 일상 회복 0.145 0.001 0.216 0.001

* Moran's I는 각 구간의 시군구 평균 우울감경험률로 산출. ρ는 구간별 SAR의 공간자기회귀계수. 

우쳐 있다. 핫스팟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전 58.8%에서 포스트 코로나 42.1%로 낮아졌고, 충청권
은 26.5%에서 47.4%로 높아졌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

기에 인천의 자치구 대부분이 핫스팟이었으나 포스트 코

로나에는 핫스팟이 나타나지 않았다. 콜드스팟에서도 영

남권이 65.5%에서 28.6%로 낮아지고 호남권이 20.7%에

서 57.1%로 높아져 두 권역이 역전되었다. 95% 신뢰수준

에서도 인천 핫스팟의 소멸과 콜드스팟의 역전은 유지되

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핫스팟은 수도권(4개)이 충청권(3
개)보다 많았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축은 유지되었으나,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놓인 권역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바

뀌었다.

2. 우울감의 지역 요인 분석

1) 공간의존성의 시기별 변화 

표 4는 방역 조치가 달라진 시점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산출한 전역 Moran’s I와 공간자기회귀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시군구 고정효과 모형은 같은 지역 안의 연도 간 변동

으로 추정하므로 구간마다 최소 2개 연도가 필요하다. 거
리두기 시행과 해제, 격리의무 전환이 각 구간 안에 들어가

도록 2년 구간을 한 해씩 겹쳐 구성하였고, 방역 조치가 없

던 코로나 전은 3년을 하나의 구간으로 두었다. 인접 구간

이 같은 연도를 공유하므로 구간별 추정치는 서로 독립적

이지 않으며, 표 4는 방역 조치 전후의 흐름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방역 조치와의 시점 대응을 보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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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간패널모형 비교

시기 Model 모수 로그우도 AIC within R² LR χ²(6)

코로나 전
SAR  7 -553.3 1120.7 0.100 –

SDM 13 -540.2 1106.3 0.135 26.35***

코로나 시기
SAR  7 -574.6 1163.2 0.131 –

SDM 13 -556.9 1139.9 0.177 35.36***

포스트 코로나
SAR  7 -305.6  625.1 0.175 –

SDM 13 -285.1  596.1 0.242 41.00***

*** p<0.01. SAR은 공간시차모형, SDM은 공간더빈모형. 모수는 회귀계수와 공간자기회귀계수의 합이며 시군구 고정효과는 제외. 
LR은 두 모형의 로그우도 차이에 기초한 우도비 검정 통계량.

웃 지역의 요인을 넣지 않은 공간시차모형을 사용하였다.
공간자기회귀계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점부

터 해제 직후까지 세 구간 연속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코
로나 전 0.133(p = 0.013)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 
2021년 0.076(p = 0.305)으로 떨어진 뒤, 해제 전후 -0.059 
(p = 0.429)와 해제 직후 -0.092(p = 0.202)에 머물렀다. 일
상이 회복된 2023~2024년에 이르러 0.216(p = 0.001)로 

다시 유의해졌다. 방역 조치가 이어진 구간에서는 유의한 

지역 간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역 Moran’s I는 공간자기회귀계수와 다른 시점에 낮

아졌다. 2020~2021년 구간까지 0.197(p = 0.001)의 유의

한 양의 자기상관을 유지하다가, 2022~2023년 구간에 

0.064(p = 0.072)로 낮아졌다. 반응 시점이 어긋난 것은 두 

지표가 포착하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역 Moran’s 
I는 이웃한 지역끼리 우울감경험률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대로 본다(무조건부 공간자기상관). 인구 구성이나 소

득 수준이 비슷해서 생긴 유사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
간자기회귀계수는 설명변수와 시군구 고정효과를 통제

하고도 남는 이웃 간 연관만 본다(LeSage and Pace, 2009; 
Elhorst, 2014). 방역 조치 기간에는 요인을 통제하고 남

는 연관이 먼저 약해졌고, 우울감경험률 자체의 유사성은 

그보다 늦게 약해졌다.

2) 요인별 직접효과와 파급효과

표 5는 시기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것이다. 세 시기 모

두 공간더빈모형(SDM)이 선택되었다. 우도비 검정 통계

량은 χ²(6) = 코로나 전 26.35, 코로나 시기 35.36, 포스트 

코로나 41.00으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AIC 역
시 SDM이 SAR보다 14.4에서 29.0까지 낮았다. 두 모형

의 차이는 설명력에서도 확인된다. within R²는 같은 지

역 안에서 해마다 오르내리는 변동을 모형이 얼마나 설명

하는지를 나타낸다. SAR에서 SDM으로 갈 때 코로나 전 

0.035, 코로나 시기 0.046, 포스트 코로나 0.067만큼 높아졌

다. 이웃 지역의 요인을 넣었을 때 늘어나는 설명력이 코로

나19를 거치며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우울감의 지역 간 연

관에서 이웃 지역의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표 6은 시기별 효과 분해 결과이다. 시군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였으므로 계수는 지역 간 수준 차이가 아니라 같은 

지역 안에서 연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을 반영한다. 공간

자기회귀계수는 코로나 전 0.102로 10% 수준에서 유의

하였으나(p = 0.076) 코로나 시기 -0.038, 포스트 코로나 

0.051로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기의 차

이는 왈드 검정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z = 1.676, 
p = 0.094). 여섯 요인과 이웃 지역의 요인까지 모두 통제

한 뒤에도 남는 우울감의 지역 간 연관은 코로나 전에만 

약하게 나타났다.
공간자기회귀계수는 모형 설정에 민감하였다. 연도 고

정효과를 추가한 양방향 모형에서 공간자기회귀계수는 

코로나 전 0.020(p = 0.743), 코로나 시기 -0.085, 포스트 

코로나 -0.054로 세 시기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k-최근접 

이웃 가중행렬에서 코로나 전 계수는 0.088(k = 5, p = 
0.165)과 0.117(k = 6, p = 0.085)로 크기는 퀸 인접 기준과 

비슷하였다. k = 6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계수가 0.197(p = 
0.012)로 유의하여 퀸 인접 기준과 달랐다. 기준 모형에서 

유의한 파급효과는 양방향 모형과 두 k-최근접 이웃 가중

행렬에서도 부호가 같았으나, 유의성은 설정에 따라 달랐

다. 기준 모형을 포함한 네 설정 모두에서 5% 수준으로 유

의한 것은 고위험 음주율 증감의 포스트 코로나 파급효과

였다(0.165~0.264).
파급효과의 유무는 요인의 성격에 따라 갈렸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파급효과가 유의하지 않았

던 반면, 나머지 다섯 요인은 시기에 따라 파급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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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기별 공간더빈모형의 효과 분해

Variables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

연간 미충족 의료율
직접 0.220*** 0.263*** 0.227***
파급 -0.089 -0.094 -0.014

1인 가구 비율 증감
직접 0.075* -0.002 0.108***
파급 -0.140* -0.026 -0.030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
직접 -0.313*** -0.071 0.212
파급 0.187 -0.433*** -0.606*

걷기 실천율
직접 0.011 0.112** -0.032
파급 -0.229** -0.166 -0.490***

고위험 음주율 증감
직접 0.021 0.042 0.089**
파급 -0.094* 0.212*** 0.264***

전출률 증감
직접 -0.005 -0.009 -0.057
파급 -0.063 0.001 -0.201**

ρ (공간자기회귀계수) 0.102* -0.038 0.051

* p<0.1, ** p<0.05, *** p<0.01. 모든 변수를 표준화하였으므로 계수는 독립변수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우울감경험률이 몇 

표준편차 변화하는지를 뜻함. 효과의 유의성은 모수의 분산공분산행렬에서 10,000회 추출한 시뮬레이션 분포로 판단(seed = 42). 
시기 간 ρ 차이의 왈드 검정 결과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기의 차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z = 1.676, p = 0.094). 코로나 

전과 포스트 코로나(p = 0.577), 코로나 시기와 포스트 코로나(p = 0.339)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타났다. 시기 간 차이를 직접 검정한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고위험 음주율 증감과 자원봉사 참여자 비

율의 파급효과,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의 직접효과에서 코

로나 전과 이후 두 시기 사이에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 

증감의 직접효과와 전출률 증감의 파급효과는 코로나 시

기와 포스트 코로나 사이에 달랐다. 걷기 실천율은 어느 

시기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직접효과만 유의하

였다(0.220, 0.263, 0.227). 미충족 의료율은 자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과만 연관되었다. 여섯 요인 가운데 유일하

게 세 시기에 걸쳐 크기와 방향이 유지되었으며, 코로나 

시기에 0.263으로 가장 컸다.
미충족 의료의 원인으로는 교통불편과 진료비 부담, 증

상이 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적되어 왔고(Choi and Kim, 
2021), 249개 시군구 대상으로 한 다수준 분석에서도 지역 

수준 변수 가운데 인구수만 미충족의료와 유의하게 연관

되었다(민동후･이혜재, 2025).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개인이 처한 조건에 달려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 다만 

우울이 의료 이용을 지연시키는 반대 방향의 관계도 배제

할 수 없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Kim et al., 2021).
1인 가구 비율 증감은 코로나 전에 직접효과(0.075)와 

파급효과(-0.140)가 10% 수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직

접효과(0.108)가 유의하였다. 코로나 전에는 두 효과의 부

호가 달랐다. 자기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날수록 자

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이 높았고, 이웃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날수록 자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이 낮았다.
자기 지역의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우울감의 양의 관계

는 1인 가구의 우울 취약성이 사회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고립을 통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한다(임유진･

박미현, 2018; 박민진･김성아, 2022). 포스트 코로나의 직

접효과는 코로나 시기보다 유의하게 컸다. 이웃 지역의 1
인 가구 비율 증가와 자기 지역 우울감의 음의 관계는 코

로나 전에만 10% 수준에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일자리

와 주택 여건을 따라 이동한다는 점에서(조미현･송재민, 
2020), 이 결과는 1인 가구가 유입되는 활발한 생활권에 

속한 지역일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은 코로나 전 직접효과(-0.313)

가, 코로나 시기(-0.433)와 포스트 코로나에는 파급효과

(-0.606)가 유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의 파급효과는 10% 
수준이었다. 코로나 전에는 자기 지역의 참여율이 높을수

록 우울감경험률이 낮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인접 지

역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낮았다. 직접효과와 파급효과 모

두 코로나 전과 이후 두 시기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와 우울의 관련성은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한 노인과 비참여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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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지모형 비교

시기 Model R² adj R² AICc

코로나 전

OLS 0.279 0.259 808.7
GWR 0.401 0.341 800.3

MGWR 0.417 0.361 793.0

코로나 시기

OLS 0.164 0.141 830.9
GWR 0.309 0.239 822.4

MGWR 0.415 0.329 806.3

포스트 코로나

OLS 0.256 0.235 853.3
GWR 0.343 0.288 851.1

MGWR 0.378 0.315 847.3

* OLS는 최소제곱법, GWR은 지리가중회귀, MGWR은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

(김수현, 2013), 사회적 신뢰와 친목활동도 개인의 우울과 관

련이 있었다(김지훈 등, 2024). 직접효과에서 파급효과로의 

전환은 거리두기가 시행된 코로나 시기에 나타났다. 전국 

평균 참여율은 코로나 전 9.39%에서 코로나 시기 4.50%로 

절반 이하가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4.76%에 머물렀다.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 전(-0.229)과 포스트 코로나(-0.490)

에 파급효과가, 코로나 시기에 직접효과(0.112)가 유의하

였다. 코로나 전과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웃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높을수록 자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이 낮았다. 
코로나 시기의 직접효과는 양의 방향이었다.

통근과 통학, 여가가 이루어지는 생활권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오병록, 2014). 이웃 지역의 걷기 실천율

이 높을수록 자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이 낮았던 결과는 

걷기가 이루어지는 생활권을 이웃 지역과 함께 쓰고 있음

을 시사한다. 전국 걷기 실천율은 거리두기 기간에 신체

활동이 줄면서(윤필한 등, 2022) 코로나 시기 41.32%에 

머물렀다가 포스트 코로나에 49.00%로 높아졌다. 포스트 

코로나의 파급효과(-0.490)는 코로나 전(-0.229)보다 컸

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위험 음주율 증감은 세 시기 모두 파급효과가 유의하

였으나 부호가 바뀌었다. 코로나 전에는 -0.094로 10% 수
준에서 음의 방향이었으나 코로나 시기(0.212)와 포스트 

코로나(0.264)에는 양의 방향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에

는 직접효과(0.089)도 유의하였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유흥주점이 많은 

지역일수록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음주가 업소의 

분포와 관련된 행태임이 확인된 바 있다(이재경, 2015). 
상권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형성되므로(오
영기 등, 2022), 음주의 변화는 시군구 경계 안에 머물지 않

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양의 파급효과는 경남에서 확

진자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고위험 음주율과 우울 유병률

이 함께 높았다는 보고와 방향이 같다(Seo and Park, 2023).
전출률 증감은 포스트 코로나에만 파급효과(-0.201)가 

유의하였다. 이웃 지역의 전출이 늘어날수록 자기 지역의 

우울감경험률이 낮았으며, 코로나 전(-0.063)과 코로나 

시기(0.001)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출률 증감의 전국 평균은 코로나 시기 -0.54%p로 이

동이 위축되었다가, 포스트 코로나에 +0.07%p로 돌아섰

다.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에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선행연구와는 방향이 다르다(Grigoroglou et al., 2020). 
선행연구가 다룬 것은 해당 지역의 이동인 반면 본 연구

에서 확인된 것은 인접 지역의 이동이다. 전출이 많은 지

역과 전입이 많은 지역은 서로 인접하여 나타난다(김상

원･이훈래, 2016). 이 결과는 이웃 지역의 전출 증가가 자

기 지역의 전입으로 이어지면서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일

수록 우울감이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여섯 요인은 작용 범위에 따라 나뉜다. 연간 미충족 의

료율은 세 시기 모두 직접효과만 유의하였다. 나머지 다

섯 요인은 한 시기 이상에서 파급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에는 자원봉사와 걷기, 음주, 인구 이동의 

파급효과가 유의하였다. 자원봉사와 걷기, 음주는 행정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전출은 경계를 넘는 

이동이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의 지역 간 연관에서 이

웃 지역 주민의 활동과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3) 요인별 연관의 공간적 이질성

표 7은 OLS와 GWR, MGWR 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한 것이다. 세 시기 모두 MGWR의 AICc가 가장 낮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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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GWR 국지 계수

Variables 코로나 전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

연간 미충족 의료율

Bandwidth 218 155 165

Mean 0.738 0.679 0.860

SD 0.054 0.195 0.111

% sig. 100.0 100.0 100.0

1인 가구 비율 증감

Bandwidth 218 218 85

Mean 0.286 -0.071 0.081

SD 0.041 0.031 0.190

% sig. 44.7 0.0 0.0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

Bandwidth 217 209 218

Mean -0.019 0.064 -0.109

SD 0.111 0.085 0.054

% sig. 0.0 0.0 0.0

걷기 실천율

Bandwidth 209 218 163

Mean 0.255 0.493 0.543

SD 0.146 0.022 0.108

% sig. 43.8 100.0 100.0

고위험 음주율 증감

Bandwidth 107 112 218

Mean 0.122 0.010 -0.124

SD 0.196 0.222 0.052

% sig. 3.7 0.0 0.0

전출률 증감

Bandwidth 142 218 212

Mean -0.245 0.057 0.083

SD 0.173 0.010 0.097

% sig. 3.7 0.0 0.0

* Bandwidth는 국지 회귀에 사용한 이웃 수이며 최댓값 219는 전역적 관계를 뜻함. Mean과 SD는 219개 시군구 국지 계수의 

요약값으로, 독립변수 1 표준편차당 우울감경험률(%p)의 변화를 뜻함. % sig.는 5% 수준의 다중검정 보정 임계값에서 유의한 

시군구의 비율.

정계수가 가장 높았다. 코로나 시기 기준으로 OLS의 결

정계수가 0.164에 그친 반면 GWR은 0.309, MGWR은 

0.415로 설명력이 두 배 넘게 높아졌다. 코로나 전(0.279, 
0.401, 0.417)과 포스트 코로나(0.256, 0.343, 0.378)에는 

차이가 그보다 작았다. 세 모형 가운데 MGWR의 적합

도가 가장 높았으며, 모형 간 차이는 코로나 시기에 가장 

컸다.
표 8은 MGWR 국지 계수 추정 결과이다. 대역폭(Band-

width)은 국지 회귀에 사용한 이웃 수로, 최댓값 219는 전

국이 하나의 계수를 공유하는 전역적 관계를 뜻한다. 18
개 대역폭 가운데 11개가 209~218로 전체 219개에 가까

워 사실상 전역적 관계에 해당하였다. 국지 계수가 유의

한 시군구가 많은 요인은 연간 미충족 의료율과 걷기 실

천율이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모든 시

군구에서 유의하였고, 대역폭은 코로나 전 218에서 코로

나 시기 155, 포스트 코로나 165로 좁아졌다. 계수의 표준

편차도 0.054에서 0.195로 커졌다가 0.111로 줄었다. 코로

나 시기 이후 미충족 의료율과 우울감의 연관의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다. 걷기 실천율은 반대로 

코로나 전 43.8%의 시군구에서만 유의하였으나 코로나 

시기 이후 모든 시군구에서 유의해졌다. 대역폭은 코로나 

전 209에서 코로나 시기 218로 넓어졌다가 포스트 코로나

에 163으로 좁아졌다. 다만 공간적 변이 검정에서 연간 미

충족 의료율(p = 0.49~0.84)과 걷기 실천율(p = 0.0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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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기별 국지 계수의 공간 분포

* 회색은 국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시군구임

의 국지 계수 변이는 세 시기 모두 유의하지 않아, 대역폭

과 계수 분포의 변화는 탐색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네 요인은 세 시기 대부분에서 유의한 시군구가 

없었다. 1인 가구 비율 증감이 코로나 전 44.7%에서 이후 

0%로 떨어졌고,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은 세 시기 모두 0%
였다. 고위험 음주율 증감과 전출률 증감도 코로나 전 3.7%
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율 증감(포스트 코로나 85)과 고위

험 음주율 증감(코로나 전 107, 코로나 시기 112)처럼 대

역폭이 좁은 경우에도 유의한 시군구는 거의 없었다. 고
위험 음주율 증감은 코로나 시기에 국지 계수의 변이가 

유의하였으나(p = 0.03) 유의한 시군구는 없었다. 공간패

널모형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난 요인들이 국지 모형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간더빈모형은 시군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 안에서 해마다 변하는 부분을 추정하

는 반면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는 시기별 평균으로 지

역 간 수준 차이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두 모형의 결과는 

서로 모순으로 볼 수 없으며,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해

석하지 않는다.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의 잔차에는 세 

시기 모두 유의한 공간자기상관이 남지 않았다(Moran’s 
I = -0.062~0.040, p > 0.1). 국지 조건수의 최댓값은 3.5로 

통상의 기준인 30보다 낮아 국지 다중공선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은 연간 미충족 의료율과 걷기 실천율의 국지 계

수를 시기별로 지도화한 것이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의 

국지 계수가 높은 지역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경기･강원 

북부에서 충청과 호남으로 옮겨갔다. 코로나 전에는 표준

편차가 0.054로 전국이 비슷하였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0.195로 커지며 경기･강원 북부에서 높고 충청과 전북 서

부에서 낮았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대전과 충청 내륙에

서 가장 높았고 강원 영동에서 가장 낮았다. 미충족 의료

와 우울감의 연관이 강하게 나타나는 권역이 시기마다 달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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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실천율의 국지 계수는 코로나 시기에 전국이 비슷

해졌다가 포스트 코로나에 다시 달라졌다. 코로나 전에는 

호남과 영남에서 계수가 유의하였고 수도권과 강원은 유

의하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에는 표준편차가 0.022로 줄

면서 전국이 거의 같은 계수를 보였다. 계수가 전국에서 

비슷해진 시기는 거리두기로 전국에 비슷한 활동 제약이 

있던 시기와 겹친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대전과 충청 내

륙에서 계수가 높았고 수도권 서부에서 가장 낮았다. 다
만 공간적 변이 검정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탐색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표 8의 걷기 계수는 세 시기 모두 양수인 반면 표 6

의 파급효과는 음수였다. 두 모형이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간더빈모형은 시군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 안에서 해마다 변하는 부분을 추정하고 다중 스

케일 지리가중회귀는 시기별 평균으로 지역 간 수준 차이

를 추정한다. 분석 자료에서 시와 자치구의 걷기 실천율은 

평균 47.5%로 군(36.0%)보다 높았고, 우울감경험률도 

6.5%로 군(5.4%)보다 높았다. 핫스팟도 세 시기 모두 시

와 자치구가 78.9%에서 87.0%를 차지하였다. 지역 간 비

교에서 나타난 양의 계수는 걷기 실천율과 우울감경험률

이 함께 높은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웃 지역의 걷기 실천율이 높은 해에 자기 지역

의 우울감경험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걷기 실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19개 시군구의 우울감경험률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간 분포가 코로나19를 거치

며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탐색적 공간 분석으로 

우울감의 군집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공간더빈모형과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로 요인과 우

울감의 연관을 시기별･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울

감의 공간 분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달라졌다. 코로나 전

에 약하게 나타나던 이웃 지역 우울감과의 연관은 이후 나

타나지 않았고, 행정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주민의 활동

과 이동이 지역 간 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국
지 모형에서 요인과 우울감의 연관 크기가 지역마다 다르

게 추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발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울감의 공간

적 연관은 지표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에 약해졌다. 요인

을 통제한 뒤 남는 지역 간 연관은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2021년 구간부터 유의성을 잃었다. 반면 우울감경

험률 자체의 전역적 자기상관은 2022년에 유의성을 잃었

다. 핫스팟은 2018년 30개에서 2022년 11개로 줄었으며, 
이 감소와 인천 핫스팟의 소멸, 콜드스팟의 영남과 호남 

역전은 95% 신뢰수준에서도 유지되었다.
둘째, 우울감이 이웃 지역과 연관되는 양상은 시기에 따

라 달랐다. 코로나 전에는 여섯 요인과 이웃 지역의 요인

을 통제한 뒤에도 이웃 지역의 우울감이 자기 지역의 우울

감과 10% 수준에서 연관되었으나 코로나 시기와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공간자기회

귀계수는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면 세 시기 모두 유의하

지 않아 모형 설정에 민감하였다. 대신 이웃 지역의 걷기 

실천율과 자원봉사 참여율, 고위험 음주율 증감, 전출률 

증감이 자기 지역의 우울감과 연관되었다. 이 가운데 고위

험 음주율 증감의 포스트 코로나 파급효과는 모형 설정과 

관계없이 유의하였고, 고위험 음주율 증감과 자원봉사 참

여자 비율의 파급효과는 시기 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셋째,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걷기 실천율

은 코로나 시기 이후 모든 시군구에서 우울감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코로나 전 전국이 하

나의 계수를 공유하였으나 이후 대역폭이 좁아지고 계수

의 표준편차가 커졌다. 다만 공간적 변이 검정에서 두 요

인의 국지 계수 변이는 유의하지 않아, 지역 간 차이는 탐

색적 결과에 머문다.
분석 결과는 정신건강 정책의 공간 단위를 검토하는 데 

근거가 된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세 시기 모두 우울감

경험률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요인이었으므로 진료를 받

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는 일을 정신건강 정책에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공간 단위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걷기와 자원봉사는 이웃 지역의 값이 자기 지역의 

우울감과 연관되었다. 주민의 걷기와 봉사는 행정구역 안

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책로 조성이나 자원봉사 활

성화 사업은 생활권을 함께 쓰는 인접 시군구가 함께 계

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방법
론적으로 공간더빈모형과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를 

함께 적용하여 우울감의 지역 간 연관과 요인의 파급효과

를 분리하였다. 기존 연구가 우울감의 공간적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던 반면, 본 연구는 그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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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인과 함께 나타나는지를 시기별로 추적하였다. 둘
째, 실증적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과 

코로나 시기, 포스트 코로나에 걸쳐 우울감의 공간 분포

를 비교하고, 시기 간 차이를 직접 검정하였다. 셋째, 정책
적으로 요인의 성격에 따라 개입의 공간 단위를 달리 검

토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파급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생활

권을 묶어, 직접효과만 나타나는 요인은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는 구분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실제 이

동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여 파급효과가 어떤 경로로 작동

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걷기와 자원봉사, 1인 가구, 
전출의 파급효과를 생활권 공유의 결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결과와 부합하는 가능한 설명이며 통근･통학의 실

제 범위를 관측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후속 과제다. 방
역 조치 기간에 지역 간 연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도 

주민의 접촉과 이동이 줄어든 시기와 겹치지만, 접촉과 

이동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

형에서는 이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세 시기 구분

은 코로나19의 인과효과를 식별하는 설계가 아니며, 집계 

자료에 기초하므로 시군구 단위의 연관을 개인 수준의 정

서 전이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군구 단위의 

분석은 가변적 공간단위 문제와 생태학적 오류에서도 자

유롭지 않다. 셋째, 종속변수 우울감경험률은 시군구당 

약 900명을 표본으로 하므로 경험률 6% 수준에서 표준오

차가 0.8%p에 이르며, 본 연구는 이 표본오차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도별 핫스팟 개수의 증감에는 표본오차

에 따른 변동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1년의 경험을 묻는 

지표이므로 2020년과 2023년 응답에도 이전 시기의 경험

이 일부 포함된다. 시기의 길이도 3년･3년･2년으로 고르

지 않아, 두 해로 추정한 포스트 코로나의 결과는 초기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 전 공간자기회귀계수의 p 값
이 0.076으로 10% 수준에서만 유의하다는 점도 해석에 

신중을 요한다. 시기 간 차이는 시기별 모형의 추정치로 

검정하였으며, 통합 패널에서 시기 상호작용항으로 검정

하는 방법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넷째, 독립변수와 우울

감을 같은 시점에 측정하였으므로 역인과와 누락변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충족 의료율은 우울이 의료 

이용을 위축시키는 반대 방향의 관계도 보고되어 있고

(Kim et al., 2021; Kang et al., 2025), 걷기 실천율은 도시

성과 함께 변동하는 지표이나 도시성을 직접 통제하지 못

하였다. 다섯째, 퀸 인접 기준으로 이웃을 정의하기 위해 

도서 지역 10곳을 제외하였으므로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

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 여섯째,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

귀의 국지 계수 변이는 공간적 변이 검정에서 대부분 유

의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에 관한 결과는 탐색적이다. 이
러한 한계는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된다. 시군구 단위 정신건강 지표를 늘리고 이동 자

료를 공개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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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지역 인구추계를 위한 

출산력 및 사망력 설정 방법의 국제 비교*

이상일**·구형모***·이소영****·조대헌******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ertility and 
Mortality Methods for Sub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Sang-Il Lee**⋅Hyeongmo Koo***⋅Soyoung Lee****⋅Daeheon Cho*****

요약 :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잉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공식 지역 인구추계에서 

출산력과 사망력 컴포넌트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도 및 시군구 추계 방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는 기준율의 안정화, 장래의 전체 수준과 연령별 패턴, 지역의 상대적 차이, 공간층위 간 연계와 정합화, 

장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첫째, 여러 국가에서는 각 지역의 연령별 비율을 독립적으로 장기 예측하기보

다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경로와 지역의 상대차를 결합한다. 둘째, 통계적 정교화는 작은 수에 따른 기준율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다년 평균, 평활화,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 차용, 

경험적 베이즈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셋째, 공간층위는 기준율의 안정화, 장래 가정의 전달, 공간층위 간 정합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통계 모형과 인구학적 장래 가정의 역할을 구분하고, 전국은 장기 

경로와 시나리오, 시도는 중간 준거와 지역별 수준 및 연령 패턴, 시군구는 안정화된 상대차와 단기적 지역 특성의 추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은 현행 모형과의 사후 검증을 통해 정확성, 안정성, 설명 가능성 및 유지 

관리성을 비교한 뒤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지역 인구추계, 코호트-요인법, 출산력, 사망력, 공간층위

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how fertility and mortality components are specified in official sub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in eight countries—the United States, Canada, Brazil, the United Kingdom (England), 
Norway, Denmark, Australia, and Japan—and draws implications for provincial and municipal projections in 
Korea. The comparison focuses on baseline-rate stabilization, future overall levels and age patterns, regional 
differentials, linkages and reconciliation across spatial hierarchies, and scenario design. Three findings emerge. 
First, many countries combine future trajectories specified at the national or higher spatial level with regional 
differentials rather than independently forecasting age-specific rates for each area over the long term. Second, 
statistical refinement is used mainly to reduce instability in baseline rates caused by small numbers and to estimate 
relative regional positions, using methods such as multi-year averaging, smoothing, borrowing information from 
higher spatial levels, and empirical Bayes estimation. Third, spatial hierarchy functions as a key method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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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for stabilizing baseline rates, transmitting future assumptions, and reconciling projections across spatial 
levels. For Korea, the findings suggest distinguishing the roles of statistical models and demographic assumptions: 
national projections would set long-term trajectories and scenarios, regional projections would serve as intermediate 
reference units for regional levels and age patterns, and local projections would focus on estimating stabilized relative 
differentials and short-term local characteristics. Such alternatives should be compared with existing models through 
backtesting in terms of accuracy, stability, interpretability, and maintainability, and adopted selectively when 
they show sustained improvement.
Key Words : Sub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Cohort-component method, Fertility, Mortality, Spatial hierarchy

I. 서론

인구추계는 장래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전망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책 수립과 계획을 지원하는 핵심

적인 인구학적 도구이다. 특히 국가 내 지역 인구추계

(sub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는 교육, 보건･의료, 
주택, 교통, 복지 및 지역개발과 같이 실제 정책 수요가 

구체적인 공간단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국 인구추

계와 구별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다. 지역 인구추계

에는 여러 접근이 존재하지만, 성･연령별 인구구조와 

출산･사망･이동의 개별 인구학적 과정을 명시적으로 다

룰 수 있다는 점에서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은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Wilson and 
Rees, 2005; Smith et al., 2013; Wilson et al., 2022). 우리

나라의 시도 및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역시 코호트-요
인법을 기본 틀로 작성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2024b; 
2024c).

그러나 동일한 코호트-요인법이라 하더라도 공간단위

가 작아질수록 출산력과 사망력의 설정은 전국 추계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출생과 사망 사건을 다시 연령 또는 성･

연령별로 세분하면 각 집단의 사건수가 작아지고 연도별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이나 성･연령별 사망률을 그대로 장래에 적

용하거나 각각을 독립적으로 외삽하는 것은 안정적인 결

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지역 추계에서는 다년 평균, 
평활화, 상위 공간층위 정보의 차용･가중결합, 상대비율

의 이용, 공간층위 간 정합화 등이 함께 사용되어 왔다

(Scherbov and Ediev, 2011; Simpson and Snowling, 2011; 
Williamson and Norman, 2011). 즉 지역 추계의 문제는 

단순히 더 정교한 예측모형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고, 제
한된 지역 자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스케줄을 구축

하고 이를 장래에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에 있다.
출산력과 사망력은 모두 장래의 전체 수준과 연령별 패

턴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고 연결하

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출산력에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전체 출산 수준을 요약하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며, ASFR은 그 수준이 각 연령에 어떻게 분

포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장래 출산력은 TFR과 같은 

전체 수준의 경로를 먼저 설정한 뒤 이를 연령별 패턴과 

결합하거나, 경우에 따라 ASFR 자체의 변화를 직접 설정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망력에서는 기대수명과 

같은 요약지표나 공통적인 사망력 수준 및 변화 경로가 전

체적인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한편, 실
제 코호트-요인법에는 성･연령별 사망률, 사망확률 또는 

생존율과 같은 연령별 스케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사망수준과 연령별 사망패턴 사이에는 생명표나 사망력 

모형을 통한 변환과 연결 과정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장래 출산력과 사망력의 설정은 단

순히 지역별 비율을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전

체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수준을 연령별 패턴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과 지역 간 또는 서로 

다른 공간층위 간의 공간적 상대차(spatial differential)를 

장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Ševčíková et al., 2016; 2018; Wilson, 2018).
여기에 지역 인구추계에서는 전국과 지역을 어떻게 연

결하고, 지역 내부의 서로 다른 공간층위를 어떻게 연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추가된다. 전국 추계와 시도･시군

구 등 지역 추계를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하면, 하위 공간

층위의 추계 결과를 합한 값이 그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인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는 출산력

이나 사망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거나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다른 방향의 장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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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는 등 공간층위별 가정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제 공식 추계에

서는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출산력･

사망력의 경로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고, 각 지역

은 자신의 최근 수준이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이때 지역의 상대적 차이는 장래

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최근 추세에 따라 갱신되

거나 장기적으로 상위 공간층위의 수준에 수렴하도록 설

정될 수도 있다. 또한 하위 공간층위에서 산출된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또는 최종 인구의 합계를 상위 공간층위의 

통제 총계와 일치시키는 정합화 절차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Rees et al., 2015; Rees and Wilson, 2023). 따라서 

공간층위는 단순히 결과를 전국･시도･시군구별로 나누

어 공표하는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기준율을 안정화하

고 장래 가정을 상위에서 하위 공간층위로 전달하며 서로 

다른 공간층위의 결과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방법론적 구

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잉글랜드), 노르

웨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국가통계기관 또

는 공식 인구추계기관이 공개한 방법론 문서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추계의 출산력과 사망력 설정 방법을 비교한

다. 이들 국가는 인구 규모나 인구학적 상황의 유사성보

다는 공식 지역 인구추계에서 나타나는 공간층위와 방법

론적 접근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인
구이동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상호작용, 순이동과 총이동

의 구분, 지역 간 흐름의 구성과 배분 등 출산력･사망력과

는 성격이 다른 관계적 구조를 가지므로 본 연구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비교는 기준율의 구성과 작은 수에 따른 

변동성의 완화, 장래 전체 수준과 연령별 패턴의 설정, 지
역 간 상대적 차이의 표현과 장래 처리, 전국과 다양한 공

간층위 사이의 장래 가정 전달과 결과의 정합화, 장래 시

나리오와 모형의 운용 방식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국가별 세부 기법의 차이를 나

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공식 추계체계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모형을 단순히 모방하거

나 복잡한 모형과 단순한 모형의 우열을 선험적으로 판단

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공식 추계에서 통계적 정교성이 

어느 단계에 배치되는지, 장래의 시간적 불확실성과 지역 

간 공간적 이질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되고 다시 결합

되는지, 그리고 공간층위가 기준율의 안정화, 장래 가정의 

전달 및 결과의 정합화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출산력･사망력 추계의 공통적인 설계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특정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방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어떤 공간층위에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고 한국

의 현행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시도–시군구 체계

에서 각 공간층위가 담당할 역할과 현행 출산력･사망력 

모형의 검증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하 2장에서는 선

행 연구와 비교 틀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8개국의 공식 

추계체계를 간략히 개관한다. 4장에서는 출산력과 사망력

의 설정 방법을 공통 비교축에 따라 횡단적으로 분석하고, 
5장에서는 공간층위의 기능과 한국 지역추계에 대한 시

사점을 종합하며, 6장에서 주요 결과와 의의를 정리한다.

II. 선행 연구와 비교 틀

1. 선행 연구

국가 내 지역 인구추계에 관한 연구는 모형의 이론적 

정교성뿐 아니라 자료 요구량, 공간단위의 크기, 계산과 

운용의 용이성, 상위 공간층위 추계와의 정합성 제약, 가
정의 투명성과 재현성 등을 함께 고려해 왔다. Wilson 
(2011)과 Wilson et al.(2022)은 특히 공간단위가 작아질

수록 자료의 불규칙한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복잡한 지

역별 모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추계를 보장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Simpson and Snowling(2011)
은 지역별 세부율을 직접 추정하는 접근과 전국의 안정적

인 연령 스케줄을 제한된 지역정보에 맞게 조정하는 접근

을 비교하여, 상위 공간층위의 패턴과 각 지역의 수준을 

결합하는 방식의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출산력 연구에서도 지역별 ASFR의 안정화와 전국–지

역 간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어 왔다. Williamson 
and Norman(2011)은 출생 건수가 적은 집단에서는 개

별 지역의 실적자료에서 산출한 비율을 직접 사용하는 것

보다 유사지역을 묶거나 더 큰 공간단위의 출산율을 차용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Ševčíková et al. 
(2018)은 다수 국가의 지역별 TFR 자료를 이용한 확률적 

추계에서 전국의 장래 TFR 경로에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변화하는 지역 상대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예측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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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는 지역 출산력을 전국과 독립적으로 장기

예측하기보다 전국의 시간적 경로와 지역의 상대적 위치

를 결합하는 접근의 근거가 된다.
사망력에서는 작은 사망 건수에 따른 불안정성과 서로 

관련된 인구집단 간 장기적 정합성이 동시에 중요하다. 
Scherbov and Ediev(2011)는 소규모 인구에서 생명표 지

표의 편향과 표준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였고, Li and Lee 
(2005)는 여러 관련 인구집단이 공통의 장기추세를 공유

하면서도 집단별 차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합적 사망력 

예측모형을 제안하였다. 한편 Wilson(2018)은 오스트레

일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망률의 직접 적용, 지역–

전국 비율, 표준화사망비, 관계모형 등 비교적 간명한 방

법들을 평가하여, 일부 단순한 관계형 방법이 비교적 적

은 자료와 모형화 노력으로도 우수한 예측 성과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망력에서도 모형의 

복잡성 자체보다 기준 스케줄의 안정성과 이를 상위 공간

층위의 장기 경로와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보다 넓은 추계체계의 관점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타

난다. Rees et al.(2015)은 공식 지역 추계체계를 평가할 

때 실무적 비용과 자료 요구량, 개념적 견고성과 투명성, 
전국 추계에 대한 제약 가능성, 서로 다른 공간층위 간 결

과의 일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es 
and Wilson(2023)은 잉글랜드 지방정부 지역을 대상으

로 전국 자료를 차용하고 제한된 지역 지표로 보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이 공식 추계와 대등하거나 일부 지표

에서 더 낮은 오차를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하

위 공간층위 추계에서 상위 공간층위 정보의 차용과 제한

된 지역 정보의 결합이 독립적인 세부 모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지역 인구추계를 위한 간명한 대안과 상위 

공간단위와의 정합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 왔다. 이상림･조영태(2005)는 해밀턴-페리 기법을 기

초자치단체에 적용하였고, 김태헌 등(2006)은 시군구 코

호트-요인 추계에서 시군구 출산력과 기대수명이 시도 수

준에 접근하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이상일･조대헌(2020)
과 조대헌･이상일(2022)은 소지역 추계방법을 비교하면

서 상위 공간단위와의 정합성과 과거자료를 이용한 검증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오진호(2025)는 시도별 출

산력 추계의 Gompit 기반 관계모형을 검토하며 자료기

간과 지역 간 관계의 모형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한편 Kim and Kim(2020)은 시군구를 통근관계

에 기초한 37개 기능지역으로 재구성하고 국내 총이동을 

포함한 단일연령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초고령화의 

지역적 전개를 분석하였다. 이는 생활권 단위의 지역 인

구추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행정단위별 추계와 

전국–시도–시군구 간 정합성을 중시하는 공식 지역 인구

추계와는 목적과 공간단위 설정 원리가 다르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출산력과 사망력을 동일한 비

교 틀 아래 놓고 여러 국가의 공식 지역 추계에서 전체 수

준, 연령별 패턴, 지역 간 상대차, 공간층위가 어떻게 결합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2. 비교의 기본 관점과 준거

본 연구는 지역 출산력과 사망력 추계를 특정 통계 모형

이나 기법의 목록으로 파악하기보다, 서로 연계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기준 시점의 지역별 연령 스케줄을 어떠

한 자료와 기간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작은 수에서 발생하

는 불규칙한 변동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이다. 둘째, TFR
이나 기대수명과 같이 장래의 전반적인 출산력･사망력 수

준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셋째, 이렇게 설

정된 전체 수준을 연령별 패턴과 어떻게 결합하여 실제 코

호트-요인법에 투입되는 ASFR, 사망률, 사망확률 또는 

생존율을 구성할 것인가이다. 넷째, 서로 다른 공간층위 

간에 존재하는 공간적 상대차를 어떠한 형태로 측정하고, 
이를 장래에 유지･갱신하거나 상위 공간층위의 수준으로 

수렴시킬 것인가이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출생･사망 및 인구가 서로 다른 공간층위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어떻게 정합화할 것인가이다. 실제 공식 추계에서

는 이들 과정이 반드시 동일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

지만, 각 국가의 방법을 이러한 공통 질문으로 재구성하면 

서로 다른 추계체계를 일관된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 틀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은 모두 전체 수준과 연령별 

패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출산력에

서는 TFR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가 전체 출산 수준을 나

타내고, ASFR은 출산이 연령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국이나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TFR 경로를 지역별 상대차와 결합한 뒤 일정한 연

령 패턴에 배분할 수도 있고, 지역별 ASFR 자체를 직접 

추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망력에서도 기대수명이나 

공통적인 사망력 수준 및 변화 경로와 성･연령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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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산력 및 사망력 설정 방법의 국제 비교 준거

대분류 세부 비교 준거 출산력 사망력

추계체계와 

공간층위

추계 공간층위의 

수와 유형

전국 또는 지역 내 각 공간층위에서의 출산력 

가정이 설정되는 수준

전국 또는 지역 내 각 공간층위에서의 사망력 

가정이 설정되는 수준

기본 추계단위와 

산출체계

각 지역단위의 직접추계, 상향식 집계, 상위 

공간층위 총계의 하위 공간층위 배분 여부

각 지역단위의 직접추계, 상향식 집계, 상위 

공간층위 총계의 하위 공간층위 배분 여부

기준율의 

구성과 

안정화

기준지표와 

연령별 스케줄
TFR, ASFR, 아동여성비 등 기대수명, 사망률, 사망확률, 생존율 등

기준기간과 

자료구성

단년･다년평균･이동평균, 출생자료와 

여성인구의 구성

단년･다년평균･이동평균, 사망자료와 

노출인구의 구성

지역 기준율의 

변동성 완화

평활화, 지역집단화, 상위 공간층위 정보 차용, 
경험적 베이즈 등

다년평균, 평활화, 상위 공간층위 정보 차용, 
경험적 베이즈 등

장래 수준과 

연령별 패턴

장래 전체 

수준의 설정

TFR의 고정･목표설정･외삽･수렴･상위추세 

연동 등

기대수명･사망력 수준의 

고정･외삽･수렴･상위추세 연동 등

전체 수준과 

연령별 스케줄의 

연결

TFR과 연령별 패턴의 결합을 통한 ASFR 구성 

또는 ASFR 직접추계

기대수명･사망력 수준과 연령별 패턴의 

결합을 통한 성･연령별 

사망률･사망확률･생존율 구성 또는 직접추계

연령별 패턴의 

장래 변화

출산 연령 패턴의 고정･이동 및 평균 출산 

연령 상승 반영 여부
연령별 사망개선 패턴의 고정･변화 여부

공간적 

상대차와 

공간층위 간 

연계

지역차의 

표현방식

상위 공간층위 대비 TFR･ASFR 배율, 격차, 
관계모형 등

상위 공간층위 대비 기대수명 격차, 사망률 

배율, 표준화사망비, 관계모형 등

지역차의 장래 

처리방식
상대차 유지, 일정기간 추세 반영, 장기수렴 등 상대차 유지, 일정기간 추세 반영, 장기수렴 등

공간층위 간 

가정 전달과 

결과 정합화

상위 공간층위에서 하위 공간층위로의 가정 

전달, 상위 공간층위 통제 총계와의 정합화 

여부

상위 공간층위에서 하위 공간층위로의 가정 

전달, 상위 공간층위 통제 총계와의 정합화 

여부

추계 규칙과 

운용 특성

시나리오의 구성
고･중･저 등 시나리오 수와 출산력 가정의 

차이

고･중･저 등 시나리오 수와 

기대수명･사망개선 가정의 차이

모형 구조와 

투명성

규칙 기반･통계 모형 기반･혼합형, 단계 수와 

재현가능성

규칙 기반･통계 모형 기반･혼합형, 단계 수와 

재현가능성

* 세부 준거는 Wilson(2011), Rees et al.(2015), Wilson et al.(2022)의 지역 및 소지역 인구추계에 관한 비교･평가 관점과 본 

연구에서 정리한 출산력･사망력 설정의 분석 구조를 종합하여 구성하였음.

률･사망확률･생존율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사망

수준과 연령별 사망스케줄의 관계는 출산력의 TFR과 

ASFR 사이의 관계보다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므로, 생명

표, 관계모형 또는 사망률 모형 등을 통한 변환과 연결이 

필요할 수 있다(Li and Lee, 2005; Ševčíková et al., 2016).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동일

한 수준지표나 모형을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전체 수준

과 연령별 패턴을 어느 단계에서 구분하고,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최종 입력값을 만드는가이다.
공간적 상대차와 공간층위 역시 별도의 중요한 분석축

이다. 동일한 전국적 출산력･사망력 경로 아래에서도 지

역별 수준에는 지속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공식 

추계는 이러한 차이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고 장래에 어떻

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의 상대적 위치

는 상위 공간층위 대비 상대배율이나 절대적 격차, 표준

화비, 관계모형의 계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렇게 

측정된 차이는 장래에도 고정될 수도 있고, 최근 추세에 

따라 갱신되거나 장기적으로 상위 공간층위의 수준에 수

렴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전국–시도–시군구와 

같은 다층적 추계체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하나의 상･

하위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층위에 걸쳐 

연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간단위가 작아질수

록 해당 지역의 자료만으로 독립적인 장래추세를 안정적

으로 추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 공간층위의 비교적 

안정적인 장래 경로를 차용하면서 각 지역의 상대적 특성

을 반영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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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점을 실제 국가비교에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

는 표 1과 같이 다섯 개 대분류와 13개 세부 준거를 설정

하였다. 앞서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역 출산력･사망

력 추계의 방법론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표 1
의 비교준거는 이를 각국의 공식 방법론 문서에서 일관되

게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대분류는 추계

체계와 공간층위, 기준율의 구성과 안정화, 미래 수준과 

연령별 패턴, 공간적 상대차와 수준 간 연계, 추계규칙과 

운용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각국이 어떤 공간단

위에서 추계를 수행하는지에서부터 기준율을 어떻게 안

정화하는지, 장래 경로와 지역차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상･하위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동일한 질문으

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준거틀은 출산력과 사망력에 공통

된 분석질문을 적용하면서도, 출산력에서는 TFR･ASF
R･아동여성비, 사망력에서는 기대수명･사망률･사망확

률･생존율 등 각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운

영 지표와 모형을 함께 관찰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의 비교결과는 다시 세 가지 횡단적 축을 통해 해

석한다. 첫째는 연령별 비율이나 스케줄 자체를 직접 장

래화하는 직접형과, 장래의 전체 수준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연령별 패턴과 결합하여 최종 스케줄을 구성하는 수

준–패턴 분리형의 대비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장래 경로

를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지역 독립형과, 상
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경로에 그 아래 공간층위의 

지역차를 결합하는 공간층위 연계형의 대비이다. 셋째는 

여러 통계 모형을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장래값을 산출하

는 모형 중심형과, 비교적 소수의 명시적인 가정과 조정

규칙을 적용하는 규칙 중심형의 대비이다. 이 세 축은 각

국의 추계체계를 서로 배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론적 선택을 공통된 관점에

서 비교하기 위한 분석축이다. 실제 공식 추계는 각 유형

의 요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혼합형으로 나타나므

로, 본 연구는 모형의 복잡성 자체를 우열의 기준으로 삼

기보다 각 방법과 규칙이 기준율의 안정화, 장래 경로의 

설정, 지역차의 반영 및 공간층위 간 정합화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해석한다.

III. 국가별 공식 추계체계의 개요

본 장은 8개국의 공식 지역 인구추계체계를 국가별로 

개관하고, 이후의 횡단적 비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출

산력과 사망력 설정의 핵심 절차를 정리한다. 국가별 방

법론 문서의 세부 내용을 모두 재현하기보다는, 기준율

의 구성과 안정화, 장래 수준과 연령별 패턴의 설정, 공간

적 상대차의 처리, 상･하위 공간층위 간 가정의 전달과 결

과의 정합화 가운데 각 국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용된 모

형이나 기법의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방법

이 전체 추계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

에서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경로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는 방식, 지역 간 상대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

나 수렴시키는 방식, 나아가 공간층위 자체를 기준율의 

안정화와 정합화에 활용하는 방식까지 각국 공식 추계체

계가 보여주는 방법론적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1. 미국

미국 사례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Census 2000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5년 주별 잠정 인구

추계이다. 현재 미국 인구조사국은 주별 장래인구추계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행 추

계체계라기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주별 코호트-요인 추

계의 방법론적 사례로 다룬다(U.S. Census Bureau, 2005; 
2024). 추계대상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성･연령별 인구이다. 출산력과 사망력

은 2000년 전후의 실적자료에서 산출한 주별 ASFR과 

성･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장래의 출

산력 저하나 사망력 개선을 별도의 장기 추세로 예측하기

보다는 최근의 지역별 비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출산력은 1999~2000년 자료에서 산출한 주별 ASFR을 

장래에도 직접 적용하였으며, 별도의 장래 TFR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준 ASFR을 그대로 적용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01~2003년의 실제 

출생아 수와 모형에서 산출된 출생아 수를 비교하여 주별 

출산력을 보정하였다. 사망력은 주별 성･연령별 사망률

의 불규칙한 변동을 로지스틱 평활화로 완화한 뒤 이를 

생존율로 변환하여 추계에 사용하였다. 이후 2001~2003
년의 실제 사망자 수와 모형에서 산출된 사망자 수의 차

이를 이용하여 사망력 수준을 조정하였다(U.S.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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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2005).
전국과 주의 연계는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변화 경로를 각 주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 아

니었다. 각 주의 출산･사망･이동을 반영하여 인구를 먼

저 추계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주의 성･연령별 인구

를 합한 값이 전국 잠정 인구추계와 일치하도록 주별 결

과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미국 방식에서는 

전국의 장래 출산력･사망력 가정을 각 주에 전달하기보

다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주별 인구를 전국 총계에 맞추

는 방식으로 전국과 주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미국 사례는 지역별 연령 스케줄을 직접 

장래에 적용하는 직접형에 가깝다. 출산력에서는 장래 

TFR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연령별 패턴과 결합하여 

ASFR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 ASFR 자체를 기준

으로 사용하며, 사망력에서도 장래 기대수명을 먼저 설

정하고 이를 성･연령별 사망률이나 생존율로 연결하는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에 걸친 

출산력 변화나 사망력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역별 기준율의 설정, 초기 실적을 이

용한 보정, 최종 전국 총계와의 정합화라는 절차가 비교

적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국 사례

는 이후 살펴볼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경로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거나 지역 간 차이를 장기적으

로 수렴시키는 방식과 대비되는 ‘지역 직접형 + 최종 통

제형’의 기준 사례로 볼 수 있다.

2.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2026년 인구추계

는 전국 인구를 2075년까지, 10개 주와 3개 준주의 인구

를 2050년까지 전망한다(Statistics Canada, 2025; 2026). 
캐나다의 특징은 출산력과 사망력을 주･준주별로 완전

히 독립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전국에서 설정한 장기적

인 변화 경로와 각 지역이 과거에 보여온 차이를 함께 반

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추계는 단순히 주･준주 추

계의 최종 합계를 맞추기 위한 통제 총계가 아니라, 지역

별 장래 출산력과 사망력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에 직접 

관여한다.
출산력에서는 TFR을 장래 전체 수준을 설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한다. 영주인구(permanent population)의 전

국 장기 TFR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설정한 2050년 

목표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가정은 1.32명, 저위와 

고위가정은 각각 1.09명과 1.55명이다. 주･준주의 TFR은 

각 지역의 과거 추세를 그대로 장기간 외삽하지 않고, 최
근까지 나타난 지역별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해지

도록 하면서 전국의 장기 목표와 결합하여 설정한다. 따
라서 단기에는 각 지역의 역사적 차이가 비교적 많이 반

영되지만, 장기로 갈수록 전국에서 설정한 출산력의 변

화 경로와 연계된다. 한편 비영주인구(non-permanent 
resident population)의 ASFR은 센서스 자료에 동거자녀 

추정법을 적용하여 영주인구와 별도로 추정한다. 이는 

영주인구와 비영주인구의 서로 다른 출산 패턴을 구분하

여 전체 출산력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력에서는 Li-Lee 정합모형을 이용하여 전국과 주･

준주의 사망력 변화를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추계한다

(Li and Lee, 2005). 이 모형은 전국과 각 지역이 장기적으

로 공유하는 공통적인 사망력 개선추세를 추정하는 동시

에, 주･준주별로 지속되는 차이도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사망률을 서로 독립적으로 장기간 외삽하여 지

역 간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최
근 추계에서는 COVID-19 이후 나타난 단기적인 사망력 

변화가 장기적인 개선추세로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즉 캐나다의 사망력 추계에서도 전국의 장기 

경로는 최종 결과를 맞추기 위한 사후 통제가 아니라, 
주･준주의 장래 사망률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직접 사용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장래 시나리오의 설정에서도 확인된다. 

출산력과 사망력에는 각각 저위･중위･고위 가정이 마련

되지만, 주･준주마다 서로 독립적인 장래 경로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먼저 전국 수준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기적인 변화범위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주･준주의 장래값은 각 지역이 과거에 보여온 수준과 변

화 양상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전국 경로와 연결되도록 구

성한다. 출산력의 경우 전국의 장기 TFR 목표와 주･준주

의 과거 TFR 추세를 결합하여 지역별 장래 경로를 만들

고, 사망력의 경우에는 전국과 주･준주의 사망률을 하나

의 정합모형 안에서 함께 추계하여 공통적인 장기 개선추

세와 지역별 차이를 동시에 반영한다. 따라서 캐나다에

서는 전국 추계가 단순히 주･준주 결과를 최종적으로 맞

추기 위한 통제 총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별 장래 출산

력과 사망력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의 기준으로 기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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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지역 직접형 + 최종 

통제형’과 달리, 전국의 장래 경로와 주･준주의 과거 특

성을 결합하여 지역별 장래 가정을 구성하는 ‘공간층위 

연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3. 브라질

브라질 지리통계원(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IBGE)의 2024년 개정 인구추계는 27개 연방

단위(Unidades da Federação, UF)를 기본 추계단위로 한

다(IBGE, 2025). 각 UF의 인구를 직접 추계한 뒤 이를 합

산하여 5개 대권역(Grandes Regiões)과 전국 인구를 산

출하므로, 인구 산출체계 자체는 상향식이다. 그러나 출

산력과 사망력의 장래 가정을 UF별로 완전히 독립적으

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출산력에서는 전국의 장기 TFR 
경로를, 사망력에서는 모든 UF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기대수명 수준을 설정하고, 각 UF의 장래 경로가 이

러한 전국적 또는 공통의 장기 목표와 점차 연결되도록 

한다.
출산력에서는 TFR과 출산 연령별 패턴을 구분하여 장

래를 설정한다. 먼저 UF별 최근 TFR 자료에 로지스틱 

함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변화 경로를 추정하고, 이와 별

도로 전국의 장기 TFR 경로를 설정한다. 장래 초기에는 

UF별 경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전국 경로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지역 간 출산력 차이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UF별 TFR 경로에는 여성 1인당 1.35명의 하한을 두고, 
전국의 장기 경로는 UN이 제시한 2100년 브라질 TFR 
1.58명과 연결한다. 출산 연령별 패턴도 현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출산시기가 점차 높은 연령으로 

이동하도록 2070년에 설정된 목표 패턴을 향해 단계적

으로 변화시킨다. 즉 브라질의 출산력 추계는 TFR의 장

래 수준과 출산 연령별 패턴의 변화를 별도로 설정한 뒤 

이를 다시 결합하는 ‘수준–패턴 분리형’의 특징을 분명하

게 보여준다.
사망력에서는 기대수명을 장래의 전체 사망력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사용한다. 각 UF의 기대수명은 

2023년의 지역별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100년에 남자 85세, 여자 88세라는 공통 수준에 접근하

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현재 UF 사이에 존재하는 기대수

명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된다. 성･연령별 

사망률도 현재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

의 연령별 사망률 변화 패턴을 별도로 설정한 뒤, 각 연도

의 성･연령별 사망률을 그 해에 설정된 목표 기대수명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특히 기준 사망률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는 사망 등록의 누락과 고령층 사망률의 불안정성

을 보정하며, 70세 이상에서는 로그-이차 사망률 모형과 

별도의 고령 사망률 조정 절차를 적용한다(IBGE, 2025). 
따라서 브라질의 사망력 추계도 전체 기대수명의 장래 경

로와 성･연령별 사망률 패턴을 구분하여 설정한 뒤 서로 

일치시키는 구조를 갖는다.
브라질의 또 다른 특징은 기준 자료를 만드는 과정과 

장래 가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통계적 

복잡성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출산력에서는 출생 등록과 

센서스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UF별 기준 출산력 수준을 

보정하고, 사망력에서는 사망 등록의 포괄도와 고령층 

사망률을 별도로 조정한다. 이처럼 기준 자료와 연령별 

패턴을 구성할 때에는 비교적 정교한 보정 절차를 사용하

지만, 장래에는 TFR의 하한, 전국 TFR의 장기 경로, 공통 

기대수명 수준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 따라서 통계 모형의 정교함이 반드시 복잡한 장래 가

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브라질에서는 기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단계에 통계적 정교성이 집중되고 장래 

가정은 명시적인 수렴 규칙으로 구성된다.
공간층위의 관점에서 보면 브라질은 인구를 산출하는 

방향과 장래 가정을 설정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인구는 27개 UF를 먼저 추계하고 이를 합

산하여 5개 대권역과 전국 인구를 산출하므로 상향식이

지만,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래 경로에는 전국 또는 모든 

지역에 공통된 장기 목표가 작용한다. 출산력에서는 시

간이 지날수록 전국 TFR 경로의 영향이 커지도록 하고, 
사망력에서는 모든 UF의 기대수명이 공통의 장기 수준

에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매년 UF의 결과를 전국 

통제 총계에 강제로 맞추지 않더라도, 장래 가정 자체에 

지역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은 ‘상향식 인구산

출 + 하향식 장기수렴 가정’이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력에서는 UF별 경로와 전국 경로의 비중을 시

간에 따라 바꾸는 방식으로, 사망력에서는 공통의 장기 

기대수명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수렴을 구현한다는 점에

서, 동일한 장기수렴의 원리도 출산력과 사망력의 특성

에 맞게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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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잉글랜드)

영국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의 2022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 인구추계는 309개 지방행

정구역(local authority, LA)을 직접 추계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a).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래 경

로를 LA별로 독립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잉글랜드 전

체의 장래 출산율과 사망률을 기본 경로로 사용하고 각 

LA가 최근에 보여온 차이를 여기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지역별 차이는 주로 최근 5년 자료에서 산출하

며,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5년의 값을 이용하여 계

속 갱신한다. 따라서 전국의 장래 변화 경로를 모든 LA
가 공유하면서도 각 지역의 최근 특성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이다.
출산력에서는 LA의 최근 5년 ASFR을 잉글랜드 전체

의 같은 기간 ASFR과 비교하여 연령별 지역차를 산출한

다. 이렇게 얻은 지역차를 잉글랜드 전체의 장래 ASFR에 

적용하여 각 LA의 장래 ASFR을 구성한다. 지역차를 기

준 시점의 값으로 고정하지 않고 5년 이동 평균을 이용하

여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최근의 지역별 출산력 변화도 

이후 추계에 반영된다. 또한 LA별 ASFR을 적용하여 계

산한 출생아 수의 합계는 매년 잉글랜드 전체 인구추계에

서 제시한 출생아 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b). 따라서 잉글랜드의 출산력 

추계는 전국의 장래 ASFR 경로에 최근의 LA별 상대차를 

적용하고, 산출된 출생아 수는 다시 전국 총계에 맞추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망력도 기본적인 구조는 출산력과 유사하다. LA의 

최근 5년 성･연령별 사망률을 잉글랜드 전체 사망률과 

비교하여 지역별 차이를 산출하고, 이를 전국의 장래 

성･연령별 사망률에 적용하여 LA의 장래 사망률을 구성

한다. 이 지역차 역시 이동 5년 평균을 이용하여 계속 갱

신한다. 다만 인구가 매우 적거나 특정 연령에서 실제 사

망률을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사망

률을 대신 사용하며, 지역별 출산율이나 사망률이 전국

율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도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LA별 사망자 수의 합계 역시 매년 전국 사망자 수와 일치

하도록 조정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c). 
즉 작은 수나 극단적인 비율은 별도의 규칙으로 안정화

하면서, 전국의 장래 경로와 LA의 최근 차이를 함께 반

영한다.

정합화는 출생과 사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출
산･사망･이동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309개 LA의 성･

연령별 인구도 매년 합계가 잉글랜드 전체 인구추계와 일

치하도록 다시 조정한다. 이렇게 조정된 인구가 다음 추

계 연도의 기준인구가 되므로, 전국과 LA 사이의 정합성

은 추계 마지막에 한 번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지역별 최근 

차이의 산출과 갱신, 작은 수와 극단값의 안정화, 출생･

사망 총계의 조정, 최종 인구의 정합화를 하나의 반복적

인 추계 절차 안에 결합한 사례이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a).

공간층위의 관점에서도 잉글랜드는 특징이 분명하다. 
LA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region)이나 카운티(county)
를 출산력과 사망력 가정을 설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반드시 거치지 않고, 잉글랜드 전체와 309개 LA를 직접 

연결한다. 잉글랜드 전체 추계에서 설정된 장래 출산력

과 사망력의 시간 경로가 LA에 전달되고, 각 LA는 최근 5
년 동안 잉글랜드 전체와 달랐던 정도를 반영하여 이를 

지역화한다. 잉글랜드 전체의 출산력은 2022년 TFR 1.49
명에서 2027년 1.42명으로 낮아졌다가 2047년 1.46명으

로 완만하게 회복하는 경로와 출산 연령의 고령화를 반영

하며, 사망력에서는 장기적인 연령별 사망률 개선율을 설

정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a; 2025b; 2025c). 
이러한 점에서 잉글랜드는 ‘전국 장래 경로 + 최근 LA 상
대차 + 매년의 전국 총계 정합화’를 결합한 ‘공간층위 연

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적 공간층위가 여러 단

계로 존재하더라도 모든 중간 공간층위를 추계 모형에 포

함할 필요는 없으며, 안정적인 상위 공간층위와 실제 추

계 대상인 그 아래 공간층위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5. 노르웨이

노르웨이 중앙통계청(Statistisk sentralbyrå, SSB)의 2026
년 지역 인구추계 모형 BEFREG는 357개 지자체를 대상

으로 한다(Leknes and Løkken, 2026; Tømmerås et al., 
2026). 노르웨이의 특징은 지자체 간 출산력과 사망력의 

차이를 추정하는 과정과, 장래에 전국적으로 나타날 시

간적 변화를 설정하는 과정을 분리한다는 점이다. 지자

체의 최근 자료는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이용하여 안정화

하고, 장래의 출산력과 사망력 변화는 전국 추계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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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로를 적용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불

안정한 비율을 그대로 장기간 외삽하기보다, 최근의 지

역차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 뒤 전국의 장래 

변화방향을 모든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출산력에서는 최근 3년의 지자체별 ASFR을 이용하되, 

각 지자체의 자료만으로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경험적 베

이즈 방법을 적용한다. 출생아 수가 적어 지역 자체의 자

료가 불안정한 지자체일수록 상위 공간층위와 전국의 정

보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자료가 충분한 지자체일수록 해

당 지역의 실적자료가 더 큰 비중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안정화한 ASFR은 다시 가장 최근 연도의 출산 수준에 맞

도록 조정하여, 여러 해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서 얻는 안

정성과 최근 상황을 반영하는 장점을 함께 확보한다. 이
후 전국의 장래 TFR 경로에서 계산한 시간별 변화 계수

를 적용하여 각 지자체의 출산력이 장래에 어떻게 변할지

를 설정한다. 즉 지자체별 자료는 지역 간 차이를 설정하

는 데, 전국 TFR 경로는 시간에 따른 장래 변화를 설정하

는 데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사망력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최근 5년의 지자체별 

성･연령별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률을 계산하되, 경
험적 베이즈 방법으로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변동을 완화한 뒤 이를 사망확률로 변환한다. 특히 사망

자 수가 매우 적은 낮은 연령에서는 지자체 자체의 자료

만으로 안정적인 사망확률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공

간층위의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한다. 0세에는 상위 공간층

위의 사망확률을 직접 사용하고,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

서 지자체 자료의 비중을 점차 높여 20세 이후에는 지역 

자체의 정보가 보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반대로 100
세 이상의 초고령층에서는 실적자료가 다시 매우 적어지

므로 로그선형 보간과 별도의 조정 규칙을 사용한다. 이
렇게 구성된 지자체별 사망확률에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사망력 개선 경로를 적용하여 장래의 사망력 변화를 반영

한다(Leknes and Løkken, 2026). 따라서 모든 연령과 모

든 지자체에 동일한 정도의 지역 세분화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차용하는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이 노르웨이 방식의 중요

한 특징이다.
장래 시나리오에서도 지역별 차이와 전국의 시간 경로

를 구분하는 원리가 유지된다. 지역 인구추계는 출산력, 
기대수명, 국내이동, 국제이동에 대해 각각 저위･중위･

고위 가정을 설정하며, 주 시나리오인 MMMM은 네 가

지 구성요소 모두에 중위(Medium) 가정을 적용한 경우

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산출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의 합계를 매년 전국 추계의 해당 총계에 강제로 일치시

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마다 출산력과 사망

력이 다르고 지역 간 인구이동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

체 추계의 합계와 별도로 작성된 전국 추계 사이에는 소

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이를 매년 사후

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모든 지자체에 전국의 공통된 

장래 변화 경로를 적용하고 지역별 기준율은 공간층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안정화함으로써 전국과 지역 추계가 서

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 공간층위의 주된 역할은 영국(잉

글랜드)처럼 하위지역의 추계 결과를 매년 상위지역 총

계에 맞추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자료가 적은 지자체의 

출산율과 사망률을 추정할 때 상위지역의 정보를 적절히 

차용하고, 장래에는 전국에서 설정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변화 방향을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르웨이는 ‘공간층위를 이용한 기준율 

안정화 + 전국 장래 경로의 하향 전달’을 결합한 ‘공간층

위 연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정교한 모형을 

각 지자체의 먼 미래를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

보다, 현재의 지역별 기준율을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도 노르웨이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6. 덴마크

덴마크의 2026년 지역 인구추계는 전국, 11개 광역권, 98
개 지자체의 세 공간층위를 단계적으로 연결한다(Statistics 
Denmark, 2026). 전국 추계에서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래 

변화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광역권 추계는 전국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지자체 추계는 다시 해당 광역권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따라서 덴마크에서는 전국

–광역권–지자체의 공간층위가 단순히 결과를 나누어 제

시하는 체계가 아니라, 장래 가정을 전달하고 각 수준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출산력은 최근 4년의 지역별 ASFR을 이용하여 기준 

출산력을 설정한다. 지역별 ASFR에는 불규칙한 연령별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TRANSREG(평활 스플라인) 
절차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 곡선을 평활화한다. 이
렇게 구성한 지역별 출산 연령 패턴에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출산력의 변화를 적용한다. 지자체에서도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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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력 차이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장래 변화 방향

을 공유하도록 하므로, 지자체의 출산력 특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이렇게 산출된 출생아 수는 먼저 광역

권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되고, 광역권의 출생아 수는 

다시 전국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즉 출산력에서

는 지자체의 최근 지역차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장래 경로

를 하향 전달하고, 결과는 공간층위별로 단계적으로 정

합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망력에서는 하위지역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출산

력과 다르다. 전국의 장래 사망력은 Lee-Carter 계열 모형

을 이용하여 추계하지만, 지역에서는 최근 5년의 광역권

별 성･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고령층의 불

규칙한 변동을 평활화한다. 특히 98개 지자체별 사망률

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속한 광역권의 성･

연령별 사망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사망자 수가 적어 성･연령별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산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큰 공간단위인 광역권

의 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에서 산출

된 사망자 수는 광역권 결과와, 광역권의 사망자 수는 다

시 전국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Statistics Denmark, 
2026). 따라서 출산력에서는 지자체 수준까지 지역차를 

반영하지만, 사망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광역권 수준에

서 지역별 사망률을 설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정합화는 매 추계 연도마다 반복된다. 

먼저 전국 추계에서 출생과 사망의 장래 변화 경로와 총

량이 정해지고, 11개 광역권의 결과를 전국 총계에 맞춘 

뒤 98개 지자체의 결과를 다시 해당 광역권 총계에 맞춘

다. 출산･사망･이동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인구 역시 공간

층위별로 조정되며, 이렇게 산출된 인구가 다음 연도 추

계의 기초인구가 된다. 따라서 전국–광역권–지자체 사이

의 정합성은 추계 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 유지된다. 전국 

수준에서는 출신 배경별 출산력과 Lee-Carter 계열 사망

력 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지만, 하위 공간층

위로 갈수록 최근 실적자료의 평균과 평활화, 상위 공간

층위 스케줄의 차용, 상위 공간층위 총계와의 정합화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규칙의 역할이 커진다. 이러한 점에

서 덴마크는 ‘전국 장래 경로의 단계적 전달 + 상위지역 

정보의 선택적 차용 + 공간층위별 정합화’를 결합한 ‘공
간층위 연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력은 지자체 

수준까지 지역차를 반영하는 반면 사망력은 광역권의 스

케줄을 지자체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식 추계

체계 안에서도 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출산력과 사망력의 

공간적 세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의 2022년 기준 인구추계는 전국, 주･준주, 그리고 

각 주･준주의 대도시권(Greater Capital City Statistical 
Area, GCCSA)과 잔여지역(Rest of State)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a; 2023b). 
출산력과 사망력 모두에서 전국의 장래 경로를 먼저 설정

하고, 여기에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난 지역별 차이를 

적용하여 주･준주와 대도시권･잔여지역의 장래값을 산

출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장래 출산력과 사망력을 별도

의 시계열모형으로 독립적으로 추계하기보다는, 전국의 

장래 변화와 지역 간 상대적 차이를 분리하여 설정한 뒤 

다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출산력에서는 먼저 전국 TFR의 장래 경로를 설정한다. 

전국 TFR은 2027년까지 고위 1.75명, 중위 1.60명, 저위 

1.45명으로 변화한 뒤 각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정한

다. 주･준주의 TFR은 최근 10년 동안 각 지역의 TFR이 

전국 TFR에 비해 어느 정도 높거나 낮았는지를 평균하여 

상대배율을 구한 뒤, 이를 전국의 장래 TFR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도시권과 잔여지역에서도 같은 원리를 한 

단계 더 적용하여, 해당 주･준주의 TFR에 대한 최근의 상

대배율을 이용해 각 지역의 장래 TFR을 설정한다. ASFR
은 이렇게 정해진 TFR과 출산 연령별 패턴을 결합하여 

구성한다. 출산 연령의 고령화는 최근 추세가 2027년까
지 계속되는 것으로 반영한 뒤 그 이후에는 연령별 패턴

을 고정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a). 따
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출산력 추계는 전국 TFR의 장

래 수준, 출산 연령별 패턴, 지역별 상대차를 각각 설정

한 뒤 결합하는 ‘수준–패턴 분리형’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사망력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된다. 먼저 전국의 장

래 기대수명 경로를 설정하고, 주･준주에는 전국과의 과

거 상대적 차이를, 대도시권과 잔여지역에는 다시 해당 

주･준주와의 상대적 차이를 적용하여 지역별 기대수명

을 산출한다. 사망력에는 높은 기대수명과 중위 기대수

명의 두 가지 가정이 있으며, 2071년 전국 출생시 기대수

명은 고위 가정에서 남자 88.4세와 여자 91.1세, 중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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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남자 83.9세와 여자 86.8세로 설정된다. 이렇게 지

역별 목표 기대수명이 정해지면 이에 맞는 생명표를 작성

하고, 코호트-요인 추계에 필요한 연령별 생존비를 산출

한다. 즉 사망력 역시 전국의 장래 기대수명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과거에 나타난 지역별 상대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각 지역의 장래 수준을 정한 뒤 이를 연령별 생

존 스케줄로 연결하는 구조이다.
공간층위의 연계는 전국→주･준주→대도시권･잔여

지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출산력에서는 전

국 TFR에 주･준주의 전국 대비 상대배율을 적용하고, 다
시 해당 주･준주의 TFR에 하위지역의 상대배율을 적용

한다. 사망력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전국 기대수명에서 

주･준주, 다시 하위지역으로 장래 수준을 단계적으로 설

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상대배율은 여러 해의 실적자료

에서 산출한 평균값이므로 단년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

화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차가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주･준주의 

성･연령별 인구는 전국 총계와, 대도시권과 잔여지역

의 인구는 해당 주･준주 총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a; 2023b).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 장래 경로 + 단계적인 지역 상대

배율 + 공간층위별 결과 정합화’를 결합한 ‘공간층위 연

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차를 장기간의 평균으

로 안정화한 뒤 장래에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역차를 장

기적으로 축소시키는 브라질이나 최근 실적을 이용하여 

계속 갱신하는 영국(잉글랜드)과 구별된다.

8. 일본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3년 지역

별 인구추계는 1,884개 시구정촌을 기본단위로 하여 5세 

연령계급별 인구를 2050년까지 추계한다(IPSS, 2023; 国
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4). 도도부현 인구는 

시구정촌의 추계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인구 산출 

체계 자체는 상향식이다. 그러나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

래 가정을 시구정촌별로 독립적으로 추계하지는 않는

다. 전국 장래인구추계에서 설정된 출산력과 생존율의 

변화 경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의 지역차를 적용하여 각 지역의 장래값을 구

성한다. 따라서 일본은 시구정촌에서 인구를 직접 산출

하면서도 장래 가정의 설정에는 전국과 도도부현 등 상

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갖

는다.
출산력에서는 시구정촌별 ASFR이나 TFR을 직접 장

기간 추계하지 않고, 0~4세 인구와 20~44세 여성인구의 

비율인 아동여성비(child-woman ratio, CWR)를 사용한

다. 먼저 전국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된 CWR을 기본 경

로로 하고, 각 시구정촌의 CWR이 전국에 비해 어느 정도 

높거나 낮았는지를 나타내는 상대배율을 적용하여 지역

별 장래 CWR을 산출한다. 이 상대배율은 최근 추세를 이

용하여 2025년까지만 변화시키고, 이후 2050년까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가정한다. CWR의 분모를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15~49세가 아니라 20~44세 여성인구

로 설정한 것도 지역자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다. 출산이 매우 적은 주변 연령대의 여성인구 비중이 지

역마다 다를 경우 CWR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를 사용하여 이러한 영향을 줄이

고자 한 것이다. 즉 일본의 출산력 추계는 세밀한 시구정

촌별 ASFR을 장기간 추계하기보다, 보다 안정적인 CWR
과 전국 대비 지역차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망력에서는 전국 장래인구추계의 생존율을 기본으

로 사용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동일한 공간단위의 지역

차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는 

시구정촌별 사망자료가 적어 안정적인 생존율을 산출하

기 어렵다고 보고, 각 시구정촌이 속한 도도부현의 생존

율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이때 도도부현과 전국 사이의 

생존율 차이는 장래에 점차 줄어들도록 하여, 2045~2050
년에는 기준 기간에 나타난 차이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설정한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시구정촌별 사망자료가 상

대적으로 더 많고 지역차도 중요하다고 보고, 도도부현 

생존율에 시구정촌과 도도부현 사이에서 과거에 나타

난 상대차를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55~59세에서 

60~64세로 이동하는 연령까지는 도도부현 생존율을 공

통 적용하고, 60~64세에서 65~69세로 이동하는 연령부

터는 시구정촌별 차이를 추가한다(国立社会保障・人口

問題研究所, 2024). 따라서 일본에서는 자료의 안정성과 

지역차의 중요성에 따라 연령별로 상위지역 정보를 이용

하는 정도를 달리한다.
공간층위의 관점에서 일본의 특징은 인구 산출과 장래 

가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인구는 시구정촌별로 먼저 추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도도

부현 인구를 산출하지만, 출산력과 사망력의 장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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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8개국의 출산력 설정 방법의 방법론적 유형과 주요 특성

국가 기준 출산력 장래 수준･연령 패턴 방법론적 유형 및 공간층위 간 연계･안정화

미국
주별 ASFR 직접 산출; 실제 

출생아 수를 이용하여 보정
기준 ASFR을 장래에 고정

‘기준율 고정형 + 최종 통제형’
주별 가정을 적용한 뒤 최종 성･연령별 인구를 

전국 총계와 정합화

캐나다

영주인구의 TFR과 연령 패턴; 
비영주인구의 ASFR은 

동거자녀 추정법으로 별도 

산출

전국 장기 TFR 목표와 

주･준주의 과거 TFR 추세를 

결합

‘전국 장기 경로･지역추세 결합형’
전국의 장기 목표와 주･준주의 과거 변화양상을 

결합하여 지역별 장래 경로 설정

브라질
UF별 TFR과 출산 연령 

패턴을 실적자료에서 재구성

UF별 TFR 경로와 전국 장기 

경로를 점진적으로 결합; 
출산 연령 패턴은 장래에 

고령화

‘장기 수렴형’
초기에는 UF별 차이를 반영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장기 경로의 영향 확대

영국(잉글랜드) 최근 5년 LA별 ASFR
전국 장래 ASFR 경로에 최근 

LA별 상대차를 적용

‘전국경로 전달 + 상대차 갱신형’
LA와 전국의 차이를 이동 5년 평균으로 

갱신하고 출생아 수를 전국 총계와 정합화

노르웨이

최근 3년 지자체별 ASFR을 

경험적 베이즈 방법으로 

안정화

전국 TFR 경로에서 도출한 

시간별 변화계수를 적용

‘상위정보 차용 + 전국경로 전달형’
작은 지자체일수록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장래 변화는 전국 경로를 공유

덴마크

최근 4년 광역권･지자체 

ASFR; TRANSREG 절차로 

연령별 출산율 곡선 평활화

전국의 장래 출산력 변화를 

광역권과 지자체에 전달

‘단계적 경로 전달 + 결과 정합화형’
전국→광역권→지자체로 장래 경로를 전달하고 

출생아 수를 단계적으로 정합화

오스트레일리아

TFR과 ASFR; 주･준주 및 

대도시권･잔여지역에 대해 

각각 상위 공간층위 대비 최근 

10년 평균 상대배율을 산출

전국 TFR을 2027년 

목표수준으로 이행 후 유지; 
출산 연령 패턴은 2027년까지 

변화 후 고정

‘전국 목표수준 전달 + 상대차 유지형’
전국→주･준주→대도시권･잔여지역으로 평균 

상대배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결과를 정합화

일본
CWR(0~4세 인구/20~44세 

여성인구)
전국 장래 CWR에 시구정촌의 

전국 대비 상대배율을 적용

‘전국 CWR 경로 전달 + 상대차 유지형’
시구정촌 상대차를 단기간 외삽한 뒤 2050년까지 

유지하고 일부 결과를 전국 총계와 정합화

는 전국에서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으로 전달된다. 출산력

에서는 전국 CWR에 시구정촌의 상대배율을 적용하고, 
사망력에서는 전국 생존율을 기본으로 도도부현과 시구

정촌의 지역차를 연령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한다. 일
부 결과는 전국의 성별 총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공간

층위 간 정합성도 확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하위

지역 직접 인구추계 + 상위지역 장래 가정의 차용’이 결

합된 ‘공간층위 연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력에

서는 CWR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인 지표를 사

용하고, 사망력에서는 연령에 따라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작은 지역에서도 

모든 입력자료를 동일한 세밀함으로 추정하기보다 자료

의 신뢰도에 맞추어 필요한 공간적･연령적 세분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출산력 및 사망력 설정 방법의 

국제 비교

1. 출산력 설정 방법의 국제 비교

8개국의 사례는 지역 출산력 추계가 단순히 ASFR을 

어떻게 외삽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 

절차는 기준 출산력의 안정화, 장래의 전체 출산 수준 설

정, 출산 연령 패턴의 처리, 서로 다른 공간층위 간 상대차

의 결합, 그리고 출생아 수 및 최종 인구의 정합화로 분해

된다. 표 2는 이를 국가별로 압축하여 제시한다.

1) 기준 출산력과 지역별 변동성 완화

기준 출산력을 구성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크
게 지역별 ASFR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 TFR과 출산 연령 

패턴을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식, ASFR 대신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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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체지표를 사용하는 방식,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출산율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1999~2000년의 주별 ASFR을 직접 산출

하여 사용하고 실제 출생아 수를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였

다. 영국(잉글랜드)은 최근 5년의 LA별 ASFR을 전국 

ASFR과 비교하여 지역차를 산출하며, 덴마크는 최근 4
년의 지역별 ASFR을 사용하되 TRANSREG 절차를 이용

하여 연령별 출산율 곡선을 평활화한다. 반면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는 TFR을 장래 출산력의 전체 수준을 나

타내는 지표로 설정하고 출산 연령 패턴을 별도로 구성한 

뒤 두 요소를 결합한다. 캐나다는 영주인구와 비영주인

구의 출산력 자료와 추정방법을 구분하여 기준 출산력을 

구성한다(U.S. Census Bureau, 200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a; IBGE, 202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a; Statistics Canada, 2026; Statistics 
Denmark, 2026).

공간단위가 작아져 출생아 수가 적어질수록 기준 출산

력을 안정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더욱 중요

해진다. 일본은 시구정촌별 ASFR을 직접 산출하지 않고 

0~4세 인구와 20~44세 여성인구를 이용한 CWR을 사용

하여 세밀한 연령별 출산율을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줄인다. 노르웨이는 지자체별 ASFR을 유지

하되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적용하여, 출생아 수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상위 공간층위와 전국 수준의 정보를 더 많

이 반영한다. 여러 해의 실적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안정화 방법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간 

상대차를 최근 10년 평균으로 산출하고, 영국(잉글랜드)
과 덴마크도 각각 최근 5년과 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

년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화한다. 따라서 지역 출산력 추

계에서, 특히 공간단위가 작아질수록 첫 번째 과제는 지

역별 장래 경로를 복잡하게 예측하는 것에 앞서 최근 실

적자료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출산력과 출산 연령 패턴을 구성하고 지역 간의 지속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illiamson and 
Norman, 2011).

2) 장래 출산력 수준과 연령별 패턴

장래 출산력의 전체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기준 

출산율을 유지하는 방식, 특정 시점의 목표수준을 설정

하는 방식, 전국의 장래 경로를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 지
역 간 차이를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기준 시점의 주별 ASFR을 장래에도 기본적

으로 유지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 TFR이 2027년까
지 고위･중위･저위의 목표수준에 도달한 뒤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정한다. 영국(잉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에서는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출산력의 변화가 지역별 출

산력에 적용되며, 일본도 전국 CWR의 장래 경로를 기준

으로 시구정촌의 값을 설정한다. 캐나다는 전국의 장기 

TFR 목표와 주･준주에서 과거에 나타난 TFR의 변화추

세를 함께 반영하여 지역별 장래 경로를 구성한다. 브라

질은 초기에는 UF별 TFR 경로를 더 많이 반영하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전국 장기 경로의 비중을 높여 지역 간 출

산력 차이가 점차 축소되도록 한다. 이처럼 장래 출산력

은 지역별 실적자료를 그대로 장기간 외삽하기보다 전국

의 장기 경로와 지역별 차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출산 수준과 출산 연령별 패턴을 연결하는 방식에

도 국가별 차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은 먼

저 TFR의 장래 경로를 설정하고, 여기에 별도로 설정한 

출산 연령별 패턴을 결합하여 ASFR을 구성한다. 캐나다

도 장기 TFR의 변화와 출산 연령별 패턴을 구분하여 다

룬다. 반면 영국(잉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지역별 

ASFR 자체를 직접 사용하되, 장래에 어느 방향으로 변화

할지는 전국에서 설정한 출산력 경로를 반영하여 결정한

다. 따라서 지역별 ASFR은 주로 기준 시점의 지역차와 

연령별 출산 패턴을 나타내고, 장래의 시간적 변화는 전

국 수준의 가정에서 제공된다. 일본은 시구정촌별 ASFR
을 직접 추계하지 않고 CWR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단

순한 지표로 출산 수준을 설정한다. 따라서 국제 비교에

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TFR을 사용하는가 ASFR을 사

용하는가가 아니라, 장래의 전체 출산 수준과 연령별 패

턴을 각각 어떤 공간층위에서 설정하고, 이를 어떤 방식

으로 결합하여 지역별 장래 출산력을 구성하는가에 있다

(Ševčíková et al., 2016).

3) 전국–지역 연계와 상대차의 처리

전국과 지역의 출산력을 연결하는 방식은 지역별 결과

를 전국 총계에 맞추는 방식, 현재의 지역차를 장래에도 

유지하는 방식,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차를 계속 갱

신하는 방식, 지역차를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식, 전국

과 지역의 장래 경로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함께 설정하

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주별 ASFR을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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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립적으로 적용한 뒤 최종 성･연령별 인구를 전국 

총계와 일치시키므로, 전국 추계가 지역별 출산력 가정을 

직접 결정하기보다 최종 결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 TFR에 주･준주의 전국 대비 장

기간 평균 상대배율을 적용하고, 다시 주･준주의 TFR에 

대도시권과 잔여지역의 상대배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장

래 TFR을 설정한다. 일본도 전국 CWR의 장래 경로에 

시구정촌의 전국 대비 상대배율을 적용하되, 최근 추세

를 단기간 반영한 이후에는 그 상대차를 유지한다. 노르

웨이는 경험적 베이즈 방법으로 안정화한 지자체별 ASFR
을 기준으로 지역 간 차이를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장래 

변화는 전국 TFR 경로에서 도출한 변화계수를 적용한다. 
즉 지역별 차이는 최근 지역 자료에서, 장래의 시간적 변

화는 전국 추계에서 각각 설정한 뒤 두 요소를 결합한다.
지역차를 장래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서도 국가

별 차이가 뚜렷하다. 영국(잉글랜드)은 LA와 전국 사이

의 ASFR 차이를 최근 5년 자료로 매년 다시 계산하여, 지
역의 최근 변화가 계속 장래 출산력에 반영되도록 한다. 
브라질은 초기에는 UF별 TFR 경로를 많이 반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장기 경로의 비중을 높여 지역 간 

출산력 차이가 점차 축소되도록 한다. 캐나다는 전국의 

장기 TFR 목표와 주･준주에서 과거에 나타난 TFR 변화

추세를 함께 이용하여 지역별 장래 경로를 구성한다. 덴
마크는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출산력의 변화를 광역권과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전달하고, 각 수준에서 산출된 출

생아 수를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한

다. 이처럼 지역 출산력 추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

차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기간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안정화할 것인지, 그리고 확

인된 지역차를 장래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최근 변화

에 따라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축소시킬 것

인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

4) 시나리오와 방법론적 유형

장래 출산력의 불확실성은 대체로 각 지역마다 서로 다

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보다,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

에서 소수의 장래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각 지역에 공통

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

리아, 노르웨이는 출산력에 복수의 장래 가정을 두지만, 
각 지역에 별도의 고･중･저 경로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지

는 않는다.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출산력의 장래 

변화 범위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기준 출산력이

나 과거에 나타난 상대차를 결합하여 각 지역의 장래값을 

구성한다. 반면 미국, 브라질, 일본, 덴마크의 지역 추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된 출산력 경로를 중심으로 운영되

며, 영국(잉글랜드)도 전국의 주된 장래 ASFR 경로에 최

근의 LA별 차이를 결합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따라서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장래에 출산력이 얼마나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로 전국 수준에서 설

정하고, 같은 시점에 지역 간 출산력이 얼마나 다른가는 

별도의 지역차로 처리한다.
종합하면 8개국의 출산력 설정은 각 지역의 모든 ASFR

을 서로 독립적으로 장기간 예측하는 방식보다는, 안정

화된 기준 출산력 또는 전체 출산 수준, 전국이나 상위 공

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변화 경로, 그리고 지역별 상대

차를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 가깝다. 통계 모형이 사용되

는 경우에도 그 주된 역할은 각 지역의 먼 미래를 독립적

으로 예측하는 데 있기보다, 작은 수로 인해 불안정한 기

준 출산율을 안정화하거나 전국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추

정하는 데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산력 추계방

법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사용된 모형의 수나 복잡성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전체 출산 수준, 출산 연령별 패턴, 지
역 간 상대차, 장래 시나리오를 각각 어느 공간층위에서 

설정하고 이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사망력 설정 방법의 국제 비교

지역 인구추계에서 사망력 설정은 코호트-요인법에 투

입되는 성･연령별 생존구조를 장래에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 공식 추계에서는 기대수

명, 성･연령별 사망률, 사망확률, 생존율 등 서로 다른 지

표를 활용하며, 지역의 적은 사망 건수에서 비롯되는 변

동성을 완화하는 과정과 장기적인 사망력 개선 추세를 설

정하는 과정도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표 3은 8
개국의 사망력 설정 방식을 요약한다.

1) 기준 사망력과 지역별 변동성 완화

기준 사망력은 대체로 성･연령별 사망률 또는 생존율

에서 출발하지만, 기준기간과 자료의 불안정성을 처리하

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1999~ 
2000년 주별 사망률을 로지스틱 평활화하여 생명표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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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개국의 사망력 설정 방법의 방법론적 유형과 주요 특성

국가 기준 사망력 장래 수준･연령 패턴 방법론적 유형 및 공간층위 간 연계･안정화

미국

주별 성･연령별 사망률 직접 

산출; 로지스틱 평활화 후 

생존율로 변환

기준 사망률을 장래에 유지

‘기준율 고정형 + 최종 통제형’
주별 사망력 가정을 적용한 뒤 최종 성･연령별 

인구를 전국 총계와 정합화

캐나다

전국과 주･준주의 성･연령별 

사망률을 하나의 정합모형에서 

추정

Li-Lee 모형으로 공통 장기 

사망력 개선추세와 지역별 

차이를 함께 반영; 저･중･고 

가정 설정

‘정합적 사망력 모형 연계형’
전국과 주･준주의 장래 사망력을 하나의 

모형에서 함께 추계하여 장기적 일관성 확보

브라질

보정된 UF별 사망률과 

기대수명; 고령층 사망률 

별도 조정

UF별 기대수명이 2100년의 

공통 장기 수준으로 수렴; 
성･연령별 사망률을 목표 

기대수명에 맞게 조정

‘기대수명 목표 + 장기 수렴형’
현재의 지역차를 반영하되 장기적으로 UF 간 

기대수명 차이를 축소

영국(잉글랜드)
최근 5년 LA별 성･연령별 

사망률

전국 장래 성･연령별 

사망률에 최근 LA별 

상대차를 적용

‘전국경로 전달 + 상대차 갱신형’
LA와 전국의 사망률 차이를 이동 5년 평균으로 

갱신하고 사망자 수를 전국 총계와 정합화

노르웨이

최근 5년 지자체별 사망률을 

경험적 베이즈 방법으로 

안정화한 뒤 사망확률로 

변환

전국에서 설정한 장래 

사망력 개선경로 적용

‘상위정보 차용 + 전국경로 전달형’
자료가 적은 연령･지역에서는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더 많이 차용하고, 장래 변화는 전국 

경로를 적용

덴마크

최근 5년 광역권별 성･연령별 

사망률; 고령층 사망률 

평활화

전국의 Lee-Carter 계열 장래 

사망률 경로를 광역권에 

적용

‘광역권 스케줄 차용 + 단계적 정합화형’
지자체에는 해당 광역권의 사망률을 직접 

적용하고, 지자체 결과는 광역권 총계에, 광역권 

결과는 전국 총계에 단계적으로 정합화

오스트레일리아

기대수명과 생명표; 지역별 

기대수명의 상위 공간층위 

대비 상대차

전국의 장래 기대수명 경로를 

지역별로 적용한 뒤 생명표를 

작성하여 생존비 산출

‘기대수명 목표 + 상대차 유지형’
전국→주･준주→대도시권･잔여지역으로 

지역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최종 인구를 상위 

총계와 정합화

일본
전국･도도부현･시구정촌의 

성･연령별 생존율

전국 장래 생존율을 기본으로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지역차를 연령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전국 생존율 경로 전달 + 연령별 지역차 적용형’
젊은 연령에서는 도도부현 생존율을 공통 

적용하고, 고령층에서는 시구정촌별 상대차를 

추가로 반영

존율을 구성하였다. 영국(잉글랜드)과 덴마크는 최근 5
년간의 성･연령별 사망률을 사용하며, 덴마크는 고령층 

사망률에 추가적인 평활화를 적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와 브라질은 기대수명과 생명표를 중심으로 기준 사망력

을 설정하는 반면, 캐나다는 전국과 주･준주의 사망률을 

정합적인 모형 안에서 함께 추정한다(U.S. Census Bureau, 
200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3a; IBGE, 202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5a; Statistics Canada, 
2026; Statistics Denmark, 2026).

사망력은 출산력에 비해 사망건수가 적은 연령･지역

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공간층

위의 정보를 차용하는 방식이 더욱 두드러진다. 노르웨

이는 계층적 경험적 베이즈 방법을 이용하여 지자체 사

망률을 수축 추정하고, 영아의 경우에는 상위지역의 사

망확률을 직접 적용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에서 시구정촌별 사망력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고 도도부

현의 생존율을 공통으로 적용하며, 고령층에서만 시구정

촌과 도도부현 간 상대적 차이를 반영한다. 덴마크는 지

자체에 광역권의 사망률을 직접 적용한다. 이러한 사례

들은 각 지역의 성･연령별 사망률을 모두 독립적으로 추

정하기보다는, 자료가 불안정한 연령대나 지역에서는 상

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준 사

망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을 보여준다(Scherbov 
and Edie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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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 사망력 수준과 연령별 개선 패턴

장래 사망력의 설정 방식은 크게 기준 사망률 고정형, 
전국 사망률 또는 개선율의 지역 전달형, 기대수명 목표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과거 추계는 기준 사망률

을 장래에도 고정한 반면, 캐나다･영국(잉글랜드)･덴마

크･노르웨이는 전국 수준에서 장래 사망률이나 개선경

로를 설정한 뒤 이를 지역에 전달한다. 캐나다는 Li-Lee 
정합모형을 이용하여 전국의 공통 추세와 지역별 편차

를 함께 모형화하고, 덴마크는 전국 성･연령별 사망률에 

Lee-Carter 계열 모형을 적용한다. 영국(잉글랜드)은 전

국 성･연령별 사망률 개선율의 장기 경로를 지역에 적용

하며, 노르웨이는 전국 사망력 추계에서 도출된 시간계

수를 지자체의 사망확률에 적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은 기대수명을 장래 사망력

의 전체 수준을 규정하는 핵심 지표로 명시적으로 사용한

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 기대수명의 장래 가정을 설

정한 뒤 주･준주 및 대도시권･잔여지역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고, 목표 기대수명에 부합하는 생명표를 작성하여 

생존비를 산출한다. 브라질은 각 UF의 기대수명이 공통

의 장기 한계수명에 수렴하도록 설정하고, 연령별 사망

률의 장기 패턴을 구성한 뒤 목표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이를 재조정한다. 따라서 국가 간 사망력 설정 방식을 비

교할 때에는 단순히 ‘기대수명 방식’과 ‘사망률 방식’을 구

분하기보다, 전체적인 사망력 수준과 연령별 개선 패턴

을 어떠한 지표와 절차를 통해 결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보다 일반적인 비교기준이 된다(Wilson, 2018).

3) 전국–지역 연계와 상대차의 처리

전국과 지역의 사망력을 연계하고 지역차를 반영하는 

방식은 출산력에 비해 더욱 다양하다. 미국은 지역별 기

준 사망률을 적용한 뒤 최종 인구를 전국 추계에 맞추는 

결과 통제형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 기대수명에 

주･준주 및 하위지역의 장기간 평균 상대비율을 적용하

는 상대차 유지형이다. 브라질은 지역별 기대수명의 차

이가 장기적으로 공통 수준에 수렴하도록 설정하며, 영
국(잉글랜드)은 전국의 장래 사망률에 LA의 상대차를 적

용하되 이를 이동 5년 평균을 이용하여 갱신한다. 캐나다

의 Li-Lee 모형은 전국과 주･준주의 공통 추세와 지역별 

편차를 모형 내부에서 직접 연계한다.
일본･노르웨이･덴마크에서는 공간층위가 사망률의 안

정화와 장래 가정의 전달에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일본은 연령에 따라 전국–도도부현–시구정촌 간 연계의 

깊이를 달리하며, 노르웨이는 상위 공간층위와 전국 수

준의 정보를 계층적 경험적 베이즈 추정에 활용한 뒤 전

국 수준에서 설정된 시간 경로를 적용한다. 덴마크는 전

국의 장래 사망률 개선 경로를 광역권에 전달하고, 지자

체에는 광역권 사망률을 직접 적용하며, 각 공간층위에

서 산출된 사망자 수를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에 맞추어 

조정한다. 이처럼 지역 간 사망력 차이는 고정, 갱신, 수
렴, 상위 공간층위 정보의 직접 차용, 정합모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각 지역의 장기 사망력 경로를 서

로 독립적으로 외삽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4) 시나리오와 방법론적 유형

사망력의 장래 불확실성 역시 대체로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시나리오로 설정된다. 캐나다는 저･중･고 

사망력 가정을, 노르웨이는 기대수명의 저･중･고 가정을 

설정하여 지역 추계에 전달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망

력에 대해 두 가지 기대수명 가정을 설정한다. 반면 미국･

브라질･일본･덴마크는 지역 수준에서 하나의 주된 사망

력 경로를 사용하며, 영국(잉글랜드) 역시 전국 수준에서 

설정된 주된 사망률 개선경로와 지역 상대차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장기 사망

력 시나리오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된 소수의 장래 경로와 지역차에 

관한 가정을 결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종합하면, 사망력 추계에서는 통계적 모형이 어느 단계

에 적용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노르웨이의 경험적 베

이즈 추정, 캐나다의 정합모형, 브라질의 등록자료 보정

과 고령 사망률 조정 등 비교적 정교한 절차가 사용되지

만, 이러한 방법이 지역별 장기 사망력 경로를 모두 독립

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통계 

모형은 기준 사망력의 신뢰성 확보, 지역 간 장기적 정합

성 유지, 불안정한 연령별 사망률의 안정화에 주로 활용

되고, 장래의 시간적 개선 경로는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

위에서 설정하여 각 지역에 전달하는 역할 분담이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단순한 관계

형 사망력 모형도 지역 인구추계에서 충분한 실용성을 가

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와도 연결된다(Wil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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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개국의 공간층위 간 연계 및 추계 정합화 유형

국가 주요 공간층위 가정 전달 및 지역차 처리 결과 정합화 및 유형

미국 전국–주

주별 기준율을 독립적으로 적용하며, 
출산력･사망력 가정의 하향식 전달은 

제한적

주별 추계 결과를 전국 성･연령별 통제 

총계에 조정: 결과 통제형

캐나다 전국–주･준주

전국의 장기 추세와 지역별 추세를 

결합하며, 사망력은 Li-Lee 모형을 통해 

공통 추세와 지역편차를 연계

사후 비례조정보다 모형 내부의 

공간층위 간 일관성을 강조: 모형 기반 

연계형

브라질 전국–대권역–UF
전국 또는 공통의 장기 경로가 UF별 

출산력과 사망력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지역차는 장기적으로 수렴

UF별 추계 결과를 대권역과 전국으로 

상향 집계: 상향식 산출･장기 수렴형

영국(잉글랜드) 잉글랜드–LA
전국의 장래 연령별 출산율과 성･연령별 

사망률에 이동 5년 평균으로 산정한 지역 

상대차를 적용

출생･사망 및 최종 성･연령별 인구를 

전국 총계에 맞추어 조정: 강한 결과 

통제형

노르웨이 전국–지자체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를 이용한 경험적 

베이즈 추정으로 지역차를 안정화하고, 
전국의 시간 경로를 각 지역에 전달

전국 총계에 대한 사후 강제 조정보다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 차용과 공통 

장래 가정에 의한 일관성을 강조: 
상위정보 활용･안정화형

덴마크 전국–광역권–지자체

전국의 장래 경로를 광역권과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전달하며, 지자체 사망력에는 

해당 광역권의 사망률을 직접 적용

출생아 수･사망자 수와 최종 인구를 각 

단계에서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에 

맞추어 조정: 단계적 연계･통제형

오스트레일리아
전국–주･준주–대도시권/

잔여지역

전국의 장래 수준을 기준으로 주･준주와 

대도시권･잔여지역의 상대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적용

각 공간층위의 추계 결과를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에 맞추어 조정: 가정 

전달･결과 통제형

일본 전국–도도부현–시구정촌

출산력은 전국과 시구정촌을 직접 

연계하고, 사망력은 연령에 따라 

전국–도도부현–시구정촌의 공간층위를 

차등적으로 활용

시구정촌의 상향식 산출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공간층위의 가정과 통제를 

결합: 양방향 연계형

V. 공간층위와 한국 지역추계에 

대한 시사점

1. 공간층위

8개국의 비교에서 공간층위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위

계적 중첩이 아니라, 추계 단위･추정 단위･준거 단위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방법론적 구조로 작동한다. 일본은 

시구정촌을 직접 추계하지만 일부 사망력 가정은 도도부

현을 매개로 전국 수준에서 전달되며, 덴마크는 지자체

를 추계하면서 사망력에는 광역권의 스케줄을 직접 적용

한다. 노르웨이 역시 지자체가 추계 단위이지만 기준율

의 안정화를 위해 상위 공간층위와 전국 수준의 정보를 

차용한다. 반면 미국의 과거 주별 추계에서는 주 자체의 

기준율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층위 간 연계는 주별 추계 

결과를 전국 통제 총계에 맞추는 최종 정합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하면 공간층위는 크게 세 가지 기능

을 수행한다. 첫째, 공간단위가 작은 지역에서 불안정하

게 나타나는 출산･사망 자료를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로 

보완하는 안정화 기능이다. 둘째,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

위에서 설정한 장래의 시간 경로와 시나리오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는 가정 전달 기능이다. 셋째, 하위 공

간층위의 추계 결과 합계가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와 일치

하거나, 적어도 서로 다른 공간층위가 동일한 인구학적 

장래 방향을 공유하도록 하는 정합화 기능이다. 이 세 기

능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이나 강도로 나타나는 것

은 아니며, 국가별 지역 인구추계체계의 차이는 각각의 

기능이 어느 공간층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가

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제 사례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표 4). 브라질과 일본은 하위 공간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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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을 직접 추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위 공간층위의 

인구를 산출하는 상향식 체계를 갖지만, 장래 출산력과 

사망력의 설정에서는 전국 또는 공통의 장기 경로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는 하향식 원리를 함께 사용한

다. 오스트레일리아･영국(잉글랜드)･덴마크는 상위 공

간층위에서 설정한 장래 가정을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

하는 동시에, 출생아 수･사망자 수 또는 최종 성･연령별 

인구를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에 맞추는 결과 정합화를 함

께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 인구추계체계를 이해할 때에

는 추계 결과가 산출되는 방향과 장래 가정이 전달되는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합성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술적 정합성

은 하위 공간층위의 추계 결과 합계가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와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형적 정합성은 서

로 다른 공간층위에서 적용되는 가정이 동일한 인구학적 

논리와 장래 경로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종 결

과를 단순히 비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산술적 정합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하위 공간층위의 장래 가정이 상위 공

간층위의 장래 경로와 상이한 방향을 보인다면 모형적 정

합성은 약할 수 있다. 반대로 노르웨이처럼 전국 수준의 

장래 경로를 강하게 공유하면서도 지역 추계 결과를 전국 

총계에 기계적으로 완전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식 지역 인구추계에서는 산술적 정합성과 모형

적 정합성을 추계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맞추어 함께 설

계할 필요가 있다(Rees et al., 2015; Wilson et al., 2022).

2. 한국 지역추계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현행 체계의 위치와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 인구추계에서도 전국–시도–시

군구의 공간층위 간 관계가 다양한 모형을 통해 활용되

고 있다. 시도 출산력은 전국과 시도의 ASFR 누적값을 

Gompit 변환한 관계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ASFR을 산출

하고, 사망력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망률 변화와 시도별 

추세를 함께 반영하는 Li-Lee-Gerland 확장모형을 사용

한다(국가데이터처, 2024a; 2024b; 오진호, 2025). 시군구 

추계에서는 출산력에 시도–시군구 간 Gompit 관계와 보

간 절차를 적용하고, 사망력에는 Li-Lee 계열 모형, 시도

와의 Brass-logit 관계, 고령층 보정 및 생명표 작성 등의 

절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국가데이터처, 2024c). 이
러한 체계는 지역별 수준과 연령 패턴을 세밀하게 반영한

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단계의 모형과 조정 절차가 누

적됨에 따라 각 단계가 수행하는 기능과 최종 추계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시사하는 개선 방향은 이러한 모형을 일률

적으로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
계적 정교화가 필요한 단계와 장래 가정을 설정하는 단계

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처럼 통계적 정교화를 기준율과 연령 패턴의 안정화에 집

중하고 장래의 시간 경로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영국(잉글랜드)･일
본처럼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경로와 그 아래 공간층위의 

상대차를 명시적인 규칙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 출산력

에서는 현행 Gompit 모형과 함께 ‘시도 장래 ASFR × 시
군구 상대차’ 또는 ‘시도 장래 TFR × 시군구 상대수준 + 
상위 공간층위의 연령 패턴’과 같은 관계형 기준 모형을 

병행하여 비교할 수 있다. 사망력에서도 현행의 다단계 

모형과 함께 ‘시도 장래 성･연령별 사망률 스케줄 × 시군

구 상대 사망력’ 또는 ‘시도 기대수명 경로 + 시군구 상대 

격차’와 같은 보다 단순한 관계형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할 수 있다.
특히 시군구 추계에서는 각 시군구의 장래 경로를 독립

적으로 예측하기보다 기준율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

보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시군구의 전체 인구 규모가 충

분하더라도 성･연령별 출생･사망 사건 수는 적을 수 있

으며, 저출산 상황에서는 일부 연령의 출생 건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사망력에서도 영아･청년층･초고령층의 

사망률이 특히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여러 해의 

평균, 시도 스케줄의 차용, 인구 규모나 사건 수에 따른 신

뢰도 가중, 경험적 베이즈 등의 수축 추정을 지역 자료의 

규모와 안정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자료가 충분한 대도시는 자체 정보를 상대적

으로 많이 유지하고, 규모가 작은 군 지역은 시도 정보를 

더 많이 차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Scherbov and Ediev, 2011; Simpson and Snowling, 
2011; Williamson and Norman, 2011).

2) 전국–시도–시군구의 역할 분담과 검증

우리나라의 전국–시도–시군구를 하나의 추계체계로 

보면 각 공간층위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분담할 수 있

다(표 5). 전국은 장기 출산력･사망력의 기준 경로와 고･

중･저 등의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장래 경로 설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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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지역 출산력･사망력 추계체계의 개선 방향

핵심 영역 제안 방향 구현 원칙

모형 구조 모형 복잡성의 기능별 재배치

현행 모형과 단순한 관계형･계층형 기준 모형을 사후 검증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모형 요소를 

선택적으로 유지

전체 수준과 

연령 패턴

전체 수준과 연령별 패턴의 명시적 

분리･연계

출산력은 TFR과 ASFR, 사망력은 기대수명 또는 전체 사망력 

수준과 성･연령별 사망･생존 구조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구성

공간층위 간 연계 전국–시도–시군구의 기능 분담
전국은 장래 경로 설정, 시도는 중간 준거, 시군구는 안정화된 

상대차와 단기적 지역 특성의 추정에 중점

지역 기준율 

안정화

각 시군구의 장기 경로를 독립적으로 

예측하기보다 기준율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

다년 평균,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 차용, 신뢰도 가중, 수축 

추정･경험적 베이즈 등을 자료의 규모와 안정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적용

시나리오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한 소수의 장래 

시나리오 공유

전국의 고･중･저 경로가 시간적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지역 

상대차의 유지･부분 수렴･갱신 등을 공간적 가정으로 설정

정합화 모형적 정합성과 산술적 정합성의 병행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경로를 하위 공간층위에 전달하여 가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추계 결과를 상위 공간층위의 

총계에 맞추어 조정

위, 시도는 전국과 시군구를 연결하면서 지역별 수준과 

연령 패턴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중간 준거 단위, 시군

구는 자체 자료와 시도 정보를 결합하여 안정화된 상대차

와 단기적 지역 특성을 추정하는 지역차 추정 단위로 설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력은 ‘전국 TFR･ASFR 경로 

→ 시도 상대수준과 연령 패턴 → 시군구 상대수준’, 사망

력은 ‘전국 기대수명 또는 사망률 개선경로 → 시도 상대 

사망력 → 시군구 상대 사망력’의 구조로 단계적으로 연

계할 수 있다.
장래의 시간적 불확실성과 공간적 이질성 역시 구분하

여 시나리오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추계에서 설정되는 

출산력･사망력의 고･중･저 경로는 장래 변화에 관한 시

간적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시도와 시군구의 상대차는 

유지･부분 수렴･갱신 등의 공간적 가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출생아 수나 사

망자 수가 달라지는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

으며, 각 지역마다 독립적인 복수의 장기 시나리오를 설

정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식 인구추계가 정책

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나리오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각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인구학적 가

정과 변화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Smith et al., 2013; Rees et al., 2015).
다만 이러한 계층형 대안이 현행 모형보다 우수하다고 

선험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현행 Gompit･Li-Lee- 
Gerland･Brass-logit 기반 체계를 기준 모형으로 유지하

면서 국제 사례에 기초한 보다 단순한 계층형 대안을 병

행 구축하고, 여러 과거 기준연도에서 5년 및 10년 후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는 롤링 오리진(rolling-origin) 방식

의 사후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증에서는 전체 예

측 오차뿐 아니라 지역규모별･연령별･출산력 및 사망력 

수준별 오차, 연도별 변동성, 상･하위 공간층위 간 정합

성, 설명가능성 및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추가적인 복잡성을 갖는 모형 요소가 지속적이고 실질적

인 예측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Wilson, 2016; 2018; Rees 
and Wilson, 2023).

따라서 개편의 목표는 단순히 모형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계 모형과 인구학적 장래 가정의 역할을 구분

하고 각 공간층위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통계 모형은 실적자료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역의 상

대적 위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데 활용하며, 장래의 

불확실성은 전국･시도 수준에서 설정한 명시적 시나리

오와 지역차 처리 규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장래 가정의 설정단위, 지역차의 추정단위, 최종 결과

의 정합화 단계를 방법론 문서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제

시하고, 이를 동일한 프로그램 체계에서 재현 가능하도

록 관리한다면 코호트-요인법의 정교성을 유지하면서도 

추계과정의 투명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공간층위 간 일

관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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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잉글랜드), 노르

웨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공식 지역 인구추

계에서 출산력과 사망력 컴포넌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

정되는지를 비교하였다. 국가별 방법을 개별적으로 나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준율의 안정화, 장래의 전체 수준

과 연령별 패턴, 공간적 상대차, 상･하위 공간층위 간 연

계와 정합화라는 공통 비교축을 중심으로 공식 추계의 구

조를 재구성하였다.
첫째, 출산력과 사망력 모두에서 장래의 시간적 경로, 

연령별 패턴, 지역의 공간적 상대차를 가능한 한 구분하

여 처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출산력은 TFR, ASFR, 
CWR 등 서로 다른 운영 지표를 사용하고 사망력 역시 기

대수명, 사망률, 사망확률, 생존율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각 지역의 모든 세부율을 독립

적인 장기 모형으로 예측하기보다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

정한 장래 경로와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결합한다. 따라

서 특정 모형의 명칭보다 전체 수준, 연령별 패턴, 지역차

를 어느 공간층위에서 설정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

합하는가가 보다 일반적인 설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적 정교화는 각 지역의 먼 미래를 개별적으

로 복잡하게 예측하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다년 평

균, 평활화, 상위 공간층위의 정보 차용, 경험적 베이즈, 
관계모형 및 정합모형 등은 작은 수로 인해 불안정한 기

준율을 안정화하고,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거나 관련 지역 간 장기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이러한 특징

을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며, 장래의 시간적 변화는 보다 

안정적인 전국 또는 상위 공간층위에서 설정하여 각 지역

에 전달한다. 이는 복잡성과 단순성의 이분법보다 통계

적으로 정교한 모형을 어떠한 기능과 단계에 배치할 것

인가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층위는 단순한 결과 공표 체계가 아니라 추

계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장치로 기능한

다. 상위 공간층위는 장기 경로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하위 공간층위는 지역적 상대 수준과 단기적 특성을 제공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공간층위가 두 공간층위를 연결

한다. 하위 공간층위의 지역을 직접 추계한 뒤 상위 공간

층위로 합산하는 상향식 산출과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가

정 및 통제 총계를 그 아래 공간층위에 전달하는 하향식 

원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정합성도 하위 공간층위의 추계 결과 합계가 상

위 공간층위의 총계와 일치하는 산술적 정합성과, 서로 

다른 공간층위의 가정이 공통의 인구학적 논리와 장래 경

로를 공유하는 모형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현행 지역 출산력･사망력 추계

체계를 즉시 단순한 모형으로 대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향은 전국은 장기 출산

력･사망력 경로와 기본 시나리오의 설정, 시도는 중간 준

거와 지역적 수준 및 연령 패턴의 제공, 시군구는 안정화

된 상대차와 단기적 지역 특성의 추정에 각각 중점을 두

도록 공간층위별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재배치하는 데 있

다. 현행 통계 모형 가운데 기준율의 평활화와 지역의 상

대 수준 추정에서 성능이 확인되는 부분은 유지하되, 장
래의 불확실성은 소수의 해석 가능한 전국 또는 상위 공

간층위의 시나리오와 지역차의 유지･갱신･수렴에 관한 

가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사례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 한국에서도 

자동적으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마다 자

료 체계와 공간층위, 추계 기간 및 제도적 목적이 다르며, 
본 연구는 공식 문서에 기술된 방법론의 구조를 비교하였

을 뿐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별 예측 오차를 재평가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현행 모형과 계층형 대안 모형을 동일

한 과거 실적자료에 적용하는 롤링 오리진 방식의 사후 

검증을 통해 정확성, 안정성, 연령별 패턴의 타당성, 공간

층위 간 정합성, 설명가능성 및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비

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적 검증을 바탕으로 복잡

한 모형 요소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

하는 경우에만 이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럼에도 8개국의 공식 추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지역 출산력과 사망력 추계

의 발전은 더 많은 지역별 장기 예측 모형을 추가하는 것 

자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율을 구축하고, 전체 수준

과 연령별 패턴을 구분하며, 장래의 시간 경로와 지역의 

공간적 차이를 적절한 공간층위에서 분담하여 설정하고, 
이를 전국과 그 아래의 여러 공간층위 사이에서 일관되게 

연결하는 데 있다. 즉, ‘상위 공간층위의 장래 경로 + 중간 

공간층위의 상대 수준과 연령 패턴 + 하위 공간층위의 상

대차 안정화 + 공간층위 간 정합화’는 서로 다른 제도와 

방법을 가진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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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원리이며, 한국의 지역 인구추계가 정교성을 유지하

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재현 가능하며 공간층위 간 일관성

을 갖춘 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유용한 준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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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여름철 분위별 일 최고기온과 토지피복과의 관계*

노윤진***

Land Cover–Temperature Relationships Across Quantiles 
of Summer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Seoul*

Yoonjin Ro**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여름철 일 최고기온 분포의 분위별 조건에서 토지피복 유형과 기온 간의 조건부 관련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023~2025년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 관측자료와 각 관측지점 

주변 200m 버퍼 내 토지피복 비율을 결합하고, 일 최고기온 분포의 50%, 75%, 90%, 95% 분위에 대한 분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불투수면은 모든 분위에서 일 최고기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계수 점추정치는 50%와 75% 

분위보다 90%와 95% 분위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수목은 모든 분위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계수 점추정치의 

절댓값은 상위 분위에서 작게 나타났다. 수계는 전 분위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초지는 

전 분위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열환경 관리에서 평균적인 기온 조건뿐만 아니라 일 최고기온 

분포의 분위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토지피복과 기온 간의 관련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일 최고기온, 토지피복, 분위 회귀, 극한 고온, 도시 열환경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ow cond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urban land cover types and summer daily 
maximum temperature vary across temperature quantiles in Seoul. Using three years (2023~2025) of S-DoT (Smart 
Seoul Data of Things) observations and land cover proportions within 200m buffers around monitoring sites, 
multivariable quantile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for the 50th, 75th, 90th, and 95th quantiles. Impervious 
surfaces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daily maximum temperature across all quantiles, with 
coefficient estimates somewhat larger at the 90th and 95th quantiles than at the 50th and 75th quantiles. Tree 
cover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across all quantiles, although the absolut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estimates was smaller at the upper quantiles. Water areas showed negative associations across all 
quantiles, but non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gras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across all 
quanti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rban heat manage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average temperature 
conditions, but also how associations between land cover types and daily maximum temperature differ across 
quantiles of summer daily maximum temperature.
Key Words : Daily maximum temperature, Land cover, Quantile regression, Extreme heat, Urban therm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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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 자

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수)는 1990년대 8.3일에서 2010년대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와 연계하여 수행되었음(NRF-2024S1A5B5A16021467).
**고려대학교 미래국토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Future Land, Korea University, yjnoh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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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2020년대 13.3일로 증가하였으며(기상청a), 여름

철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최우석, 2019).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늘어나 온열질환 발생률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허보영･허원호, 2025). 그런데, 이러한 폭

염 피해는 여름철의 평균적 고온 조건보다 기온 분포의 

상위 구간, 즉 극한 고온 조건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Anderson and Bell, 2009; Kephart et al., 2022). 실제로 

기온과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들은 기온이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면 사망 위험이 급증함을 확인했고(Calleja-Agius 
et al., 2021), 이는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극한 고온 조건에

서의 열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열섬효과보다 극한 

열섬효과의 강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Mentaschi 
et al., 2022), 극한 열환경에서 토지피복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나아가, 고온에 따른 건강 피해는 도시

의 토지피복 환경, 특히 녹지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on et al. 
(2016)은 도시 녹지가 적은 지역에서 고온에 따른 사망위

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24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녹지 수준이 높은 도

시에서 고온 관련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한 바 있다(Choi et al., 2022). 이는 극한 고온

에 따른 피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토지

피복 특성이 고온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의 열환경은 토지피복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크

게 달라진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일반

적으로 녹지와 수계는 증발산과 차광 효과를 통해 기온을 

저감하고, 건물 등 불투수면은 열의 흡수 및 방출을 통해 

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ng et al., 
2020; Joshi et al., 2024). 국내에서도 녹지와 기온의 관계

를 다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녹지가 인접 

지역까지 냉각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연구(명수정, 2015), 
원격탐사 기반으로 녹지의 주･야간 냉각 효과를 확인한 

연구(권혁수･김장수, 2023) 등이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

라 녹지와 해발고도가 열섬 강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함

을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김용진 등, 2011). 서울시의 위

성 영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도심 내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가 0.1 
증가할 때 지표 온도는 약 0.9°C 하강하며 남산과 같이 식

생이 풍부한 지역은 주변 도심보다 지표 온도가 낮게 형

성되는 도시 냉섬의 역할을 수행함도 확인된 바 있다(최
광용, 2010). 녹지는 그 유형에 따라 기온과의 관계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수목은 차광과 활발한 증발산을 통

해 강한 냉각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주변 인공 피복의 

가열도 완화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건형 등, 2020; 
Armson et al., 2012; Liu et al., 2025), 고온･건조 조건에

서는 초지가 더 큰 증발산 효과를 보여 기온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한다(Litvak et al., 2014; 
Gómez-Navarro et al., 2021). 도시의 수공간 역시 기온 형

성에 기여하는데, 국내에서는 도시 하천의 기온 저감 효

과를 확인한 연구(이규석 등, 2010; 정우식･도우곤, 2012; 
이미희 등, 2019)가 다수 존재한다. 이렇듯 수계는 일반적

으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Hu et al., 2023), 비열이 큰 물은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머금고 있는 경향이 있어 낮과 밤에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Yao et al., 2023). 한편, 건물 및 

인공 구조물은 인공열 방출과 열 축적을 통해 여름철 기

온 상승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문다솜 등, 
2019; 백선옥 등, 2022; 루지에치옹, 2024). 하지만, 건물

이나 인공 구조물은 모양이나 배치에 따라 그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같은 구조물의 경

우 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기온을 상승시킴이 밝혀

진 바 있으나(전범석･김학열, 2010), 도로와 같이 천공개

폐율, 즉 지표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열려 있

는 하늘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기온 저감 효과에 

기여하기도 한다(하재현 등, 2015).
이처럼 토지피복과 기온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도시 열

환경 개선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며, 실제로 이에 기반한 

도시 녹지 확충, 불투수면 저감, 수변 공간 조성 등의 정책

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김운수, 2007; Wiseman, 2024). 
그런데 이때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토지피복 요소와 기

온 간의 관계가 기온 분포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선행연구는 낮은 기온보다 높은 기

온 조건에서 녹지의 냉각 효과가 약화되거나(Gao et al., 
2024), 불투수면의 가열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Liu et al.,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기온 분포 구간

별 토지피복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국외에서 증가

하고 있으며, 분위수 회귀분석이 그러한 분석을 위한 방

법론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분위수 회귀분석은 평균

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온 분포의 각 분위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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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건부 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 극
한 조건에서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 적합하다(Jia et al., 
2019; Tinoy et al., 2019). 그 사례로 Zhang et al.(2024)은 

낮은 기온 구간에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기온 변화가 

평균 대비 크게 나타남을 보였고, Liu et al.(2025)은 기온 

분포 구간에 따라 녹지의 영향이 달라짐을 밝혔으며, Gu 
and You(2022)는 높은 분위의 기온 구간에서 녹지의 영

향력이 변화하거나 공간적 의존성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

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름철 평균 기온이나 

특정 폭염 사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권이영 등, 2019; 김인혜 등, 2021; 조서림 등, 2023), 기온 

분포의 서로 다른 구간에서 토지피복과 기온 간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

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을 고려할 때,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기온 분포 상위 구간에서 각 토지

피복 요소와 기온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

하는 것은 도시 열환경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국내 최대 도시

이자 고해상도의 기온 관측자료를 제공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여름철 일 최고기온 분포의 분위별 조건(50%, 
75%, 90%, 95% 분위)에서 토지피복과 기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온 분포의 변화를 일정한 

분위 간격으로 추적하기보다, 중위 수준의 기온 조건과 

상위 고온 조건에서 토지피복과 기온 간의 관계가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

다. 이에 50% 분위는 일 최고기온 분포의 중위 수준을, 
75% 분위는 상위 수준을, 90%와 95% 분위는 보다 극단

적인 상위 고온 조건을 살펴보기 위한 분위로 선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분위 회귀분석에 기반하여 여름철 고온

의 기온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불투수면과 일 최고기온 

간의 양(+)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녹지(초지, 
수목)와 일 최고기온 간의 음(-)의 관련성이 상위 고온 조

건에서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수계와 일 최고기온 간의 

관계가 분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온 분석은 서울시에서 구축･운영하는 도시데이터 센

서(Smart Seoul Data of Things, S-DoT) 관측자료를 활

용하며, 각 관측지점 주변의 토지피복 자료와 결합해 각 

분위에서 토지피복 유형과 기온 간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

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II.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및 자료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2026년 

기준 인구 약 930만 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도시로(국
가통계포털, 2026),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

며 녹지 감소와 불투수면 증가 등 토지피복 변화가 빠르

게 진행되어 왔다.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은 1960년대 10% 
미만에서 2024년 약 53%로 증가하였으며(서울솔루션, 
2015년 4월 10일자; 기후에너지환경 통계포털), 도심부

는 75% 이상, 산지 인접 지역은 약 36.6% 수준으로 공간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기후 환경적으로 서울시는 외

곽을 산지가 둘러싼 분지 지형적 특성을 지녀 여름철 열 

축적이 두드러지며, 최근 폭염 증가로 도시 열환경 관리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조항문 등, 2017). 

1) 기온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제공

하는 S-DoT 환경정보를 활용하였다(서울 열린데이터광

장a). S-DoT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1,170대(2026년 3
월 기준)의 센서에서 기온, 습도 등의 환경정보를 1시간 

단위로 측정함으로써 도시 전역에 대한 고해상도의 기

온 관측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해당 자료는 지표로

부터 약 3미터 내외 높이에서 정보를 관측하며(박해경, 
2021), 관측기는 도로변 전봇대 등 도시 내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기상청 산하 관측소에 비해 도시 피복 환

경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 기온을 관측할 수 있다. 
분석 자료의 기간은 2023~2025년 3년 동안의 여름철

(6~9월)로 설정하였다. S-DoT 자료는 2020년부터 열람

이 가능하나, 초기 연도(2020~2022년)에는 현재 대비 관

측지점 수가 약 250개 적고 결측률이 높아 자료의 시공간

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측지점 수와 자

료 품질이 안정화된 2023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여름철은 6~8월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

근 여름의 장기화와 9월 폭염 발생 증가 등의 상황을(기
상청b; 국가기상위성센터) 고려해 6~9월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최광용･권원태(2006)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개시일은 빨라지고 종료일(가
을철 개시일)은 늦어지면서 여름의 지속 기간이 전반적

으로 길어지는 추세에 있다. 시간 단위로 관측된 기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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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 지역 및 분석에 사용된 1,111개 S-DoT 환경정보 관측지점 위치

료 중 특정 일자의 관측값이 전부 결측인 지점은 제외하

였다. 또한 여름철 일 최고기온으로 보기 어려운 극단적 

저온값을 점검하기 위해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

는 서울시 내 위치한 기상관측지점의 1991~2025년 6~9
월 일최저기온 분포를 참고하였다. 해당 기간 기록된 6~9
월 일최저기온의 최저값은 15.1°C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S-DoT 관측자료에서 산출된 일 최고기온이 이보다 낮

게 나타난 경우는 기기 이상 또는 결측 처리 오류 등의 가

능성이 높은 값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111개 관측지점에 대한 일 최고기온 관측치를 확보하

였다. 그림 1은 1,111개 S-DoT의 위치를 보여준다. 

2) 토지피복 및 공간 자료

토지피복자료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5
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였다. 서울시를 포함하

는 도엽을 다운로드하여 ArcGIS Pro 소프트웨어에서 도

엽을 하나의 파일로 병합한 후, 클립(Clip) 기능을 사용하

여 서울시 행정경계에 해당하는 토지피복도 레이어를 구

축하였다(환경공간정보서비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총 41개 범례로 구성되며, 이 중 서울시에서 확인되는 35
개 세분류 유형 중 도로 및 교통시설(예: 철도)과 나지 관

련 범주(강기슭, 암벽･바위, 기타나지 등)를 제외한 나머

지 유형을 불투수면, 초지, 수목, 수계의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불투수면은 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업무

시설 등 시가화건조지역 가운데 도로 및 교통시설(예: 철
도)을 제외한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수목은 활엽수림, 침
엽수림, 혼효림, 초지는 자연초지, 기타초지 및 일부 재배

지 유형 등을, 수계는 하천, 호소, 내륙습지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재분류 기준은 표 1과 같다. 한편, 도로는 높은 

천공개폐율과 아스팔트 피복 특유의 높은 열흡수율, 차
량 통행에 의한 인위적 열 방출 등 상이한 열환경적 특성

을 가지고(Zhao et al., 2025) 나지(예: 강기슭, 암벽･바위, 
기타나지 등)는 여러 지표 특성이 혼재하여 일관된 토지

피복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Delaney et al., 
2025)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S-DoT 관측지점 주변의 국지적 토지피복 환경을 파악

하기 위해,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m의 버퍼를 설

정하고, 해당 버퍼 내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 비율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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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포함한 토지피복 유형의 재분류 기준

토지피복 변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자료의 세분류명

불투수면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체육･휴양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

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

수목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자연초지, 기타초지,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양식장, 기타재배

지, 골프장, 묘지

수계 하천, 호소, 내륙습지

하였다. 버퍼 반경은 도시 기온과 토지피복의 관계 분석

에서 도시 지역의 기온과 토지이용 관계에 대한 버퍼 기

반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Yan et al., 2014; Ghosh and 
Das, 2018; Foissard et al., 2019; 권혁수･김장수, 2022)를 

참고하여 200m로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발고도 자

료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2025년도 표고 

자료를 활용하여 각 관측지점 주변 버퍼의 평균 해발고도

를 산출하였으며(서울 열린데이터광장b), 이는 지형적 조

건에 따른 기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여름철 일 최고기온 분포의 분위별 조건에 

따라 관측지점 주변 토지피복 변수와 기온 간의 관계가 

각 분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분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평균회귀모형

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에서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초

점을 두므로, 고온 분포의 상위 구간에서 나타나는 토지

피복 변수와 기온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
면 분위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분포의 특정 분위에서 설

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건부 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 
동일한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종속변수의 분위

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Gao and 
Franzke, 2017; Gu and You, 2022; Uddin et al., 2022). 이
에 본 연구는 50%, 75%, 90%, 95% 분위에서 각각 분위 회

귀모형을 추정하여, 중위 수준(50%), 상위 수준(75%), 그
리고 보다 극단적인 상위 고온 조건(90%, 95%)에서 토지

피복 변수와 일 최고기온 간의 조건부 관련성이 각각 어

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토지피복 변수

를 고려함에 있어, 단일변수 기반 분석은 각 토지피복 유

형과 일 최고기온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관측지점 주변에 여러 토지피

복 유형이 함께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토지피

복 변수와 고도를 함께 고려한 다중변수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개별 관측지점의 여름철(6~9
월) 일 최고기온이며, 독립변수는 각 관측지점 반경 200m 
버퍼 내 초지 비율, 수목 비율, 수계 비율, 그리고 불투수

면 비율(도로 제외)이며, 통제 변수로 해발고도를 포함하

였다(식 1). 본 연구의 분위 회귀계수는 각 토지피복 유형

이 단독으로 일 최고기온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를 의미하

기보다는, 다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가 함께 고려된 상

태에서 해당 토지피복 비율이 각 분위의 일 최고기온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위 간 회귀계수 차이에 대한 별도의 통계적 검정을 수

행하지는 않았으므로, 분위별 계수 크기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각 분위에

서 추정된 계수의 방향과 크기, 통계적 유의성을 바탕으

로 동일한 모형 내에서 토지피복 변수와 일 최고기온 간

의 조건부 관련성이 각 기온 분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하였다.




max
 
  

  
초지

 
수목

 
수계

 
불투수면

 
고도

   (식 1)

위 식에서 


max
 
는 관측지점 i에서 관측된 여름철

(6~9월) 일 최고기온 분포의 τ 분위수(τ = 0.50, 0.75, 
0.90, 0.95)를 의미하며, 추정된 계수는 해당 분위 수준에

서 토지피복 유형별 비율과 일 최고기온 간 관계를 나타

낸다. 토지피복 변수는 각 관측지점의 200m 버퍼 내 면적 

비율(%)로 모형에 투입되었기에, 각 토지피복 변수의 회

귀계수는 다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에서 해당 토지피복 비율이 1%p 증가할 때 일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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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연구의 다중변수 분위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일 최고기온 (°C) 32.0 4.0 15.1 32.4 57.7
초지 비율 (%) 10.1 9.6 0.0 7.2 71.6
수목 비율 (%) 5.1 11.9 0.0 0.0 100
수계 비율 (%) 1.1 4.1 0.0 0.0 38.5

불투수면 비율 (%) 30.9 11.3 0.0 32.3 57.8
S-DoT 관측지점 주변 200m 
버퍼의 평균 해발고도 (m) 31.4 23.6 4.8 24.8 205.3

* 초지, 수목, 수계 및 불투수면 비율은 각 S-DoT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설정한 반경 200m 버퍼 내 해당 토지피복 유형의 면적 

비율을 의미함.

그림 2. S-DoT 관측지점별 평균 일 최고기온의 분포도(2023~ 

2025년 6~9월 자료)

의 해당 조건부 분위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

정된 회귀계수에 10을 곱하여 토지피복 비율 10%p 증가

당 일 최고기온 변화량(°C)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예
를 들어, 수목 비율의 50% 분위 회귀계수가 1%p 증가당 

–0.0175°C인 경우 이를 10%p 증가당 –0.175°C로 제시하

였다. 각 계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함께 고려된 상태에

서 나타나는 조건부 관련성을 의미하며, 해당 토지피복 

유형의 독립적인 인과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기온자료는 동일한 S-DoT 관측지점에서 여

러 날짜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측된 자료이므로, 같은 관

측지점 내 관측값들 사이에는 오차항의 상관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에 관측지점을 군집 단위로 설정한 군집-강건

(cluster-robust)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랩 방식(200회 반

복)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관측치 수준의 미세

한 기온 변동성을 포착하면서도 동일 관측지점 내 관측치 

간의 통계적 독립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분석에 최종 활용된 자료는 2023~2025년 여름철(6~9
월) 기간 동안 1,111개 S-DoT 관측지점에서 수집된 일 최

고기온 관측치로 구성된다. 이들 일 최고기온 관측치의 

평균은 32.0°C(표준편차 4.0°C)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5.1°C, 최댓값은 57.7°C였다. 분위별 기온 분포를 살펴

보면, 중위값(50% 분위)은 32.4°C, 75% 분위는 34.9°C, 
90% 분위는 36.9°C, 95% 분위는 38.0°C로 나타났다. 그림 

2는 관측지점별 평균 일 최고기온의 분포를 보여준다. 연
도별로는 2024년의 평균 일 최고기온이 32.66°C로 가장 

높았고, 2023년은 31.16°C, 2025년은 32.15°C를 기록하

였다. 
관측지점 주변 200m 버퍼 내 토지피복 구성을 살펴보

면, 분석에 포함된 네 가지 토지피복 유형 중 불투수면 비

율이 평균 30.9%로 가장 높았고, 초지 비율 10.1%, 수목 

비율 5.15%, 수계 비율 1.11%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 

주변 버퍼의 평균 해발고도는 31.4m(표준편차 23.6m)였
으며, 최저 4.8m에서 최고 205.3m의 범위를 보였다. 다
만, 한 가지 명시하고자 하는 점은 이 기술통계값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기간인 2023~2025년의 6~9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며, 여름철을 6~8월 또는 폭염기 중

심으로 달리 정의하거나 햇수를 장기간으로 확장하는 경

우 기온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당 값들을 서울시 여름철 기온의 절대적 대표값이라기보

다, 본 분석자료의 분포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통계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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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 최고기온에 대한 다중변수 분위 회귀분석 결과

변수

분위
상수 초지 수목 수계 불투수면

관측지점 주변 

평균 해발고도

(통제 변수)

τ = 0.50 31.484***
(0.206)

0.125**
(0.046)

-0.175***
(0.035)

-0.115
(0.085)

0.277***
(0.050)

0.001
(0.001)

τ = 0.75 34.075***
(0.209)

0.097*
(0.048)

-0.167***
(0.037)

-0.081
(0.091)

0.270***
(0.052)

0.000
(0.001)

τ = 0.90 35.750***
(0.237)

0.134*
(0.054)

-0.138**
(0.043)

-0.030
(0.090)

0.314***
(0.058)

0.001
(0.002)

τ = 0.95 36.807***
(0.255)

0.138*
(0.056)

-0.113*
(0.046)

-0.040
(0.107)

0.307***
(0.063)

0.003
(0.002)

*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임. ***p<0.001, **p<0.01, *p<0.05  

그림 3. 토지피복 변수별 분위 회귀계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 점은 각 분위의 추정계수를, 세로선은 군집-강건 표준오차(R=200)를 

이용해 산출한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명하였다. 표 2는 분석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관측지점 주변 200m 버퍼 내 토지피복 비율과 여름철 

일 최고기온 간의 분위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각 분위에서 추정된 계수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보면 

토지피복 유형별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불투수

면은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냈으며, 수목은 모든 분위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

를 나타냈으나 상위 분위로 갈수록 계수 점추정치의 절댓

값이 감소하였다. 초지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낸 반면, 수계는 모든 분위에서 

음(-)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

았다. 한편 통제 변수로 포함한 관측지점 주변 버퍼의 평

균 해발고도는 전 분위에서 양(+)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은 각 토지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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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분위별 회귀계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시각

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지피복 변

수 간 계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 토지피복 변

수의 계수 추정치가 기온 분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1. 녹지와 일 최고기온의 관계

1) 초지

초지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

수를 나타냈다(표 3, 그림 3). 계수는 50% 분위에서 0.125, 
75% 분위에서 0.097, 90% 분위에서 0.134, 95% 분위에서 

0.138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계수 점추정치는 75% 분
위에서 다소 낮아진 후 상위 분위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나 

분위에 따른 일관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문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다중 

분위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수

별 단일 분위 회귀분석을 별도로 수행한 결과, 초지 비율

만을 투입하고 고도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음(-)의 계수가 

확인되어, 다른 토지피복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수목･불투수면･수계 등을 함께 고려한 경우 초지와 일 

최고기온 간의 조건부 관련성의 방향과 크기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초지 비율이 다른 토지피

복 변수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초지와 일 최고기온 간의 

단순한 음(-)의 관련성이 약화되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사례 연구로 Armson et al.(2012)
는 같은 녹지라도 초지의 기온 저감 효과가 수목에 비해 

제한적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위 회귀계수

는 다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를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의 

조건부 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초지 자체가 기온 상승을 

유발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열환경 관리를 위한 초지의 역할

을 단정하기보다는 초지의 유형, 규모, 주변 토지피복과

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Kraemer and 
Kabisch, 2022).

2) 수목

수목은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를 나타냈다(표 3, 그림 3). 계수는 50% 분위에서 –0.175 
(p<0.001), 75% 분위에서 –0.167(p<0.001), 90% 분위에

서 -0.138(p<0.01), 95% 분위에서 –0.113(p<0.05)로, 다

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수목 비

율이 10%p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대비 일 최고기

온이 약 0.11~0.18°C 낮게 나타나는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수목의 증발산 작용과 차광 효과가 주변 

지역의 기온을 저감시켜 도시 열환경 완화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Speak et al., 2020; Shaamala et al., 2024)와 부

합한다. 한편, 그림 3의 계수 점추정치를 살펴보면 50%
와 75% 분위에서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90% 분위 

이상에서 계수의 절댓값이 감소하여 95% 분위에서의 계

수 절댓값은 50% 분위 대비 약 65% 수준으로, 상위 분위

에서 수목 비율과 일 최고기온 간 음(-)의 관련성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극한 고온 조건

에서 계수의 절댓값이 감소하는 양상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극한 고온 조건에서 토양수분, 관수 여부, 대기 건조

도 등에 따라 수목의 증산 작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고

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Meili et al., 
2021; Gao et al., 2024). 더하여, 극한 고온 시에는 대기 중

에 이미 존재하는 열과 지표에서 방출되는 열이 수목의 

차광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경

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Li et al., 2024). 따라

서 폭염 대응 전략 수립 시 수목 면적의 확대와 함께, 극한 

고온기에도 증발산 작용이 유지될 수 있는 관수 시스템 

등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2. 수계와 일 최고기온의 관계

수계의 계수는 모든 분위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수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표 3, 그림 3). 이는 수계가 도시 열환경 완화에 기

여한다는 기존 연구와 부분적으로 부합한다(Solcerova et 
al., 2019; Ampatzidis and Kershaw, 2020). 하지만,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수는 

50% 분위에서 -0.115, 75% 분위에서 -0.081, 90% 분위에

서 -0.030, 95% 분위에서 -0.04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중모형 결과만으로는 극한 고온 조건에서 수계

와 일 최고기온 간 음(-)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조적으로 

검토한 토지피복 변수 중 수계만을 포함하고 고도를 통

제한 분위 회귀분석에서도 네 분위 모두에서 음(-)의 계

수가 확인되어, 이러한 결과는 수계가 도시 지역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이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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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Hu et al., 2023)와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 다만, 다
중회귀 모형에서 수계의 계수 점추정치의 절댓값이 상위 

분위에서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수계의 주변 지

역 기온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주변 건축 밀도, 바람길, 
습도 조건 등과 결합하여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
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습도 조건에 따라서는 

수면으로부터의 증발이 제한되어 잠열 소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Yao et al., 2023), 이는 수계의 기온 저감 효과

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Theeuwes et al., 2013). 
또한, 서울시의 주요 수계인 한강 주변에는 고밀도 건축 

환경이 존재하여, 수면에서 발생한 저온 공기의 확산을 

주변 건물이 저해함을 보인 연구도 존재한다(이재준, 
2024). 이렇듯, 수계의 기온에 대한 관련성은 수역의 존재

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주변 건축 밀도, 바람길, 습도 조

건 등과 결합하여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직접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수계와 기온 간의 관계를 주변 건축환경 및 기상조

건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불투수면과 일 최고기온의 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한 불투수면은 시가화건조지

역 중 도로 및 교통시설(예: 철도)을 제외한 유형(주거, 
상업･업무, 공업, 문화･체육･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다. 불투수면은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계수를 나타냈다(표 3, 그림 3). 계수는 50% 분위에서 

0.277(p<0.001), 75% 분위에서 0.270(p<0.001), 90% 분
위에서 0.314(p<0.001), 95% 분위에서 0.307(p<0.001)
로, 다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불투수면 비율이 10%p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대

비 일 최고기온이 약 0.27~0.31°C 높게 나타나는 관련성

을 의미한다. 그림 3의 계수 점추정치를 살펴보면, 50%와 

75% 분위에서는 매우 유사한 수준의 계수가 나타났고, 
90% 분위에서 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95% 분위

에서는 90% 분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불투수

면과 일 최고기온 간 양(+)의 관계는 모든 분위에서 확인

되지만, 그 크기가 고온 분위로 갈수록 단조롭게 증가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든 분위에서 일관되게 양(+)의 관련성이 확인된 이

러한 결과는 건물 및 인공 구조물이 열을 축적하고 이를 

재방출함으로써 기온 상승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문다

솜 등, 2019)와 부합한다. 특히, 극한 고온 조건에서는 건

축물의 열의 축적과 재방출의 특성이 평상시보다 훨씬 강

력하게 작용함을 보여준 선행연구(Varquez and Kanda, 
201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90% 
분위에서 계수 점추정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양상은, 극
한 고온 조건에서 도시협곡과 같은 건축환경이 열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Marciotto et al., 2010; Gabriel and Endlicher, 
2011). 계수가 90% 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뒤 95% 분
위에서 소폭 감소한 것은 불투수면과 기온의 관계가 단순

히 고온 분위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건
물 그림자, 환기 조건, 도시형태 등과 결합하여 비선형적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Ma and Peng, 2021; Liu 
et al., 2023). 이를 불투수면의 독립적 영향 증가로 단정

하기보다는 상위 고온 조건에서 나타나는 조건부 관계의 

차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 고온 현상 대응

을 위해서는 불투수면의 면적 축소뿐 아니라, 고온 발생 

시 열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소재 도입이나 바람

길을 고려한 건물 배치 전략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여름철 일 최고기온의 분

위별 조건에서 토지피복 유형과 기온 간의 관계가 각 분

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폭염 피해가 극한 고온에서 증폭된다

는 점에 주목하여, 각 S-DoT 관측지점 주변 200m 버퍼 

내 토지피복 비율을 산출하고 50%, 75%, 90%, 95% 분위 

조건을 구분함으로써 기온 분포 구간에 따른 토지피복 변

수와 일 최고기온 간의 조건부 관계를 분석하고 그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중변수 분위 회귀분석 결과, 불투수면, 수목 및 초

지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

다. 불투수면은 전 분위에서 양(+)의 계수를 나타내었고, 
50%와 75% 분위 대비 상위 분위인 90%와 95% 분위에서 

계수 점추정치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단, 
90% 분위 이후 95% 분위에서는 계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불투수면과 일 최고기온 간 양(+)의 관계는 전 분

위에서 확인되었으나, 계수 크기가 고온 분위로 갈수록 

단조로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목은 전 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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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었으나, 상위 분위로 갈

수록 계수 점추정치의 절댓값이 감소하여 95% 분위에서

는 50% 분위 대비 약 6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상

위 고온 조건에서 수목 비율과 일 최고기온 간 음(-)의 관

련성 크기가 작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수계는 전 분위

에서 음(-)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

지 않아 본 연구의 다중모형 결과만으로는 수계와 일 최

고기온 간 음(-)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하

기는 어렵다. 초지는 전 분위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분위에 따른 일관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다른 토지피복 변수와 고도

가 함께 고려된 상태에서 나타난 조건부 관련성이므로, 
초지 자체가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의 열환경 관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폭염 특보 기준과 대응의 정교

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름철 체감

온도 33°C와 35°C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폭염중대경보

는 폭염경보 지역 중 일 최고체감온도 38°C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C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며(2026년 6월 

신설), 피해 대책도 이러한 특보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질병관리청).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투수

면은 전 분위에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계수를 나타냈

을 뿐 아니라 계수는 50%와 75% 분위 대비 90%와 95% 
분위, 즉 극한 고온 조건에 해당하는 상위 분위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목의 주변 지역 기온에 대한 음(-)
의 관련성은 90%와 95% 등 상위 분위에서 그 정도가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

는 조건 아래에서도 토지피복 양상에 따라 국지적인 기온

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불투수면의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 높은 기온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폭염 특보 발령 시 불투수면 비중이 높은 지역을 

‘열집중 관리 구역’ 등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의 열환경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살수차 등 대응 자원

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물 

및 인공 구조물의 설계 단계에서 열 축적과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재료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제 등 

제도를 통해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고 있으나(저탄소건물

지원센터), 여기에 더해 태양 복사 반사율이 높은 자재 사

용이나 열을 가두지 않는 구조 설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여름철 인공 구조물로 인한 기온 상승을 완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녹지 확충은 단순한 면적 확

대를 넘어 식생의 증산 작용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수목의 경우, 본 연구 분석 결과 전 분위에

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어, 도시 열환경 관리에 

있어 수목의 관련성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극한 고온 조건에서는 계수의 절댓값이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극한 고온 시 토양수분, 관수 

여부 및 대기 조건에 따라 수목의 증산 작용이 제한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조건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단순히 녹지의 면적 확대보다도 효과적 관수 시스템 확충 

등 극한 고온기 식생의 증산 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의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수변 공간을 무더위 쉼터

나 폭염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바람길 확보와 차열 

설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계는 전 분위에서 기온에 

대해 음(-)의 계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

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수계와 일 최고기

온 간 음(-)의 관련성이 고온 조건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하므로, 수변 공간을 폭염 

대피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주변 토지이용 환경과 기

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여름철 도시 열환경 대책이 기온 분포 구간을 고

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위 회귀 분석

을 통해 확인한 바, 각 토지피복 유형의 일 최고기온과의 

관계는 각 기온 분위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 고온 조건에 기반한 열환경 관리 전략이 극

한 고온 조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위 고온 조건에서 나타나는 토지피복과 기온 간의 관련

성도 함께 고려한 열환경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3년간(2023~2025년)의 여름철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적 기후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

기에 앞으로 S-DoT 장기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다년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

겠다. 또한, 토지피복을 2차원적 면적 비율로만 고려하

여, 건물 높이, 용적률 등 입체적인 도시 구조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3차원 도시 형태 정보를 결합하여 토지피복뿐 아니라 도

시 구조가 극한 고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불투수면에 포함하지 않은 도로 역시 도시 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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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도로

의 폭, 포장 특성, 차량 통행량, 주변 건축물 배치 등을 고

려하여 도로를 별도 범주로 구분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여

름철 일 최고기온 분포의 분위별 조건에 따라 관측지점 

주변 토지피복 비율과 기온 간의 조건부 관련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회귀모형에서 예측된 값과 관

측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관측지점들의 국지적 물리 환

경 특성을 검토하는 극단적 잔차 사례 분석은 회귀 모형

으로 포착되지 않는 미기후 요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후속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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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른 폐교의 공간 패턴 탐색

신정엽*·최아수***

Exploring the Spatial Patterns of Closed Schools 

by Regional Types in South Korea

Jungyeop Shin*⋅Asoo Choi**

요약 : 본 연구는 지역 특성 측면에서 국내 폐교 분포와 패턴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동안 폐교 연구는 

주로 교육, 정책 관점에 초점을 둔 반면, 지리적 관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폐교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폐교를 대상으로 지리적 분포와 패턴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의 공간 

패턴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폐교는 학교급 측면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시기 측면에서도 1990년대 폐교가 

본격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공간분포 측면에서, 폐교는 대도시보다 농촌, 소규모 도시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전남-경남-경북-강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핫스팟이 탐색되었는데, 이는 현재 학교의 핫스팟 패턴과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폐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관성 탐색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전체, 지역 유형별로 수행하였다. 지역 유형에 

따라 관련 요인의 유의성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획일화된 교육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지역 특성의 심층적인 

검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간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었는데, 이를 

통해 폐교 요인의 공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폐교, 지역 특성, 폐교 분포, 학교 입지

Abstract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istribution and patterns of school closures in South Korea in 
relation to regional characteristics. While prior studies on school closures have primarily focused on educational 
and policy perspectives, empirical research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remains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patterns of closed schools across South 
Korea and, on this basis, explores their spatial patterns in relation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lementary schools accounted for an overwhelmingly large proportion of school closures and that closures 
have continued since they began in earnest during the 1990s. Spatially, school closures tended to be concentrated 
in rural areas and small cities rather than in large metropolitan areas. Hotspots were also identified primarily 
in the Jeollanam-do, Gyeongsangnam-do, Gyeongsangbuk-do, and Gangwon-do regions, contrasting with the 
hotspot pattern of currently operating schools in Korea. Finall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full sample and by regional type to examine associations with factors related to school closures. The 
significance of these factors differed across regional types, underscoring the need for in-depth consideration of 
diverse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 uniform educational approach. In addition, spatial regression analysis 
accounting for spatial autocorrelation improved model fit, thereby confirming the spatial nature of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closures.
Key Words : School closing, Regional characteristic, Distribution of school closing, Schoo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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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1970-1980년대 동안 빠르

게 증가하다 2010년 이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인구 변화는 학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학령인

구 감소와 함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상황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 성장 지역에서는 과밀학교와 더불

어 새로 학교가 신설되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구
도심에서는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폐교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1982년~2015년 동안 5,035
개 학교가 통폐합되었다(노영희･노지윤, 2019; 이윤서･

김훈, 2024; 박정은, 2025). 폐교는 농촌, 도심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시와 비도시 지

역을 구분하여 폐교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여전

히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규모 도시, 소규모 도시, 농촌 등의 지역에

서는 지역 여건이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폐교 특성, 패턴

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폐교와 관련하여 지역 

다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심층적인 실

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폐교 관련 국내 

연구는 교육정책, 폐교 원인, 활용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

다(송정화, 2014; 김학철, 2019; 노영희･노지윤, 2019; 박
정은, 2025). 한편 지리학 분야에서도 그동안 교육 주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학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

공(Kirby et al., 1984), 교육 연구, 시설의 입지(Hodgart, 
1978)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이 또한 특정 지역, 분야의 

단편적인 사례라는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 관점의 지리

적 접근이 부족하다(Bondi, 1987).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리적 관점에서 

학교 입지와 폐교가 갖는 공간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교의 공간분포와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Araya et al., 2012; 배선학, 
2013; Westberg, 2016; 정민석, 2020; Brazil, 2025),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폐교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 특성 측면에서 폐교에 대

한 실증적, 체계적인 공간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

성의 다양성 고려는 국내 폐교의 공간 탐색에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폐교의 분포는 현행 학교 현황,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대도시, 중규모 

도시, 소규모 도시, 농촌이라는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 측

면에서, 폐교의 공간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폐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관성 탐색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폐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폐
교 특성, 현황, 지역 특성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폐교에 대한 공

간 특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형에 따라 폐교

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

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기존 교육, 정책, 이론 측면의 연구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 연구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폐교 특성과 공간 특성의 이론적 고찰

1. 폐교의 특성과 현황

폐교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 이전에, 폐교의 정의, 특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폐교는 법적 측면과 연구 

측면에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667호, 시행 2025.7.22)에 

의하면, 폐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
로 정의되며,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 직간접으로 그 학

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

재산’으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편, 
연구 측면에서 폐교시설은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교 건물로 정의되며, 이는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소유의 국가재산으로 남아있다(박정은, 
2025).

폐교는 여러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학교는 지역의 핵

심 교육 기관으로, 폐교 시 지식, 정의, 태도 측면에서 학

생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역의 중요

한 랜드마크, 허브 기능을 수행하던 학교가 폐교되면 지

역 구심점 상실, 주민의 소속감, 유대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공공성 측면에서 폐교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화 기능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 넷째, 시설 측면에

서 폐교는 노후화, 유지보수 및 운영비 측면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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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안전, 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학

철, 2019; 김하영, 2025).
폐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1) 폐교의 

원인은 학교 내부와 외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Anglum et al., 2025), 외부 측면으로는 주민 및 학령인

구 감소 등의 인구 요인, 지역경제 침체 등의 경제 요인, 
부동산 가치 하락, 과거 폐교 경험 등의 지역 요인, 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 요인 등이 있다. 반면 내부 측면으로는 

학교시설 노후화, 운영비 증가, 학교의 낮은 교육수준, 학
업 성취수준, 학생 가정 특성 등이 있다(이미영 등, 2021; 
박정은, 2025; Billger and Beck, 2012). 또한 학교급별로 

폐교의 영향은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

준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요인이,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지역의 교육수준, 학군, 인구이

동, 과거 폐교 경험 요인이 중요할 수 있다(박명연･신은

진, 2025).
폐교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국내 폐교 역사는 

국가교육 정책과 관련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령

인구 감소,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노영희･노지윤, 2019), 이때 주로 

농촌지역, 구도심을 중심으로 폐교가 발생하였다.2) 해외
에서도 폐교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3) 예를 들어 영국의 사

례(Bondi, 1987), 캐나다의 사례(Basu, 2007), 뉴질랜드

의 사례(Witten et al., 2003), 미국의 사례(Streifel et al., 
1991) 등이 있다. 한편 폐교는 여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교육 용도 중심에서 사회, 문화, 복
지, 체육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었다. 현재 국내 폐교는 법

적으로 자체활용, 대부, 매각, 미활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박정은, 2025).4) 폐교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용 사례의 유형화(허성훈･이종국, 2011; 
이미영 등, 2021), 활용 방안 모색(송정화, 2014) 등이 수

행되었으며, 활용 분야로는 교육(노영희･노지윤, 2019; 
안주홍, 2026), 복지 및 환경(이주일･이택호, 2017), 숙
박(최재필 등, 2010; 김재영･이종국, 2014) 등이 제시되

었다.

2. 폐교의 영향 연구

그동안 폐교의 영향 연구는 3가지 측면, 즉 지역사회와

의 관계,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폐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

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이는 졸업 후에도 지속되

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교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od, 
2017; Bierbaum, 2021). 또한 폐교로 인해 학생은 정서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전학한 학교에서의 

관계 재형성, 적응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Gray, 
2025). 또한 통학거리 증가, 낯선 지역의 이동 시 안전 문

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Hagedorn, 2017). 한편 폐교

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시설 노후화, 유지관

리 비용 증가, 불법 또는 범죄 근거지가 우려된다(Brazil, 
2020).
두 번째 주제는 폐교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으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즉, 폐교로 인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 출석률, 졸업률 하락의 연구결과가 많

은 편이지만, 폐교 영향이 미미하거나 학업성취도 향상

의 연구도 있다(de la Torre and Gwynne, 2009; Engberg 
et al., 2012; Larsen, 2020). 폐교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즉, (1) 새로운 학

교의 분위기, 사회적 관계, (2) 새로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3) 폐교에 대한 학생의 상실감, 통학거리 증

가, 교통수단 선택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de la Torre et 
al., 2015; Eddins et al., 2024). 세 번째 주제는 폐교와 소

규모 학교와의 관계다. 그동안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되는 경향이 있었는데(Di Cataldo 
and Romani, 2023),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 및 교원 수, 시
설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보다 비효율적이

라는 인식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소규모 학

교의 경쟁력이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 운영비, 애
교심, 학업성취 수준, 지역애착 측면에서 장점이 많음이 

입증되었다(Ribchester and Edwards, 1999). 그리고 폐

교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학비 증

가, 부정적인 지역 파급효과, 학생, 부모의 정서적 비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3. 지리적 관점의 폐교 특성 

지리적 관점의 폐교 연구에 대해서 4가지 측면인, 폐교

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의 폐교 특성, 농촌지역

의 폐교 특성, 그리고 폐교의 공간 접근성을 중심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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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주제는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

향이다. 지역과 학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지역의 대

표 공공 서비스인 학교는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경
제, 문화 기능을 지역에 제공한다(Kearns et al., 2009). 이
를 고려할 때, 폐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학
생은 통학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혼란을 경험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는 상실될 수 있다(Amcoff, 2012).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가 있는 마을이 없는 마을보다 인

구가 더 많고, 부동산 지가도 높으며, 사회양극화가 심하

지 않다는 연구가 있으며, 폐교 이후 지역의 인구감소, 쇠
퇴가 보고되었다(Lyson, 2002). 한편 폐교와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데, 폐교가 지역의 인

구감소를 야기한다는 연구(Sageman, 2022), 인구감소 지

역에서 폐교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Good, 2017). 또
한 폐교 이후 인구 급감, 빈곤율 증가가 나타난다는 연구

가 많은 반면(Billger and Beck, 2012), 반대의 연구결과

도 있다(Anglum et al., 2025). 
두 번째 주제는 도시지역의 폐교 연구로, 주로 구도심

에 초점을 둔다. 도시의 폐교에는 주민 및 학령인구 감

소 등 인구 요인이 크지만, 또한 지역경제 악화, 학교시설 

노후화, 주변 환경의 악화도 영향을 미친다(Cucchiara, 
2013). 한편 해외 연구에서는 거주지 분리 차원에서 저소

득층, 소수집단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폐교 발생을 보고

하였다(de la Torre et al., 2015; Siegel-Hawley et al., 
2017). 그리고 축소도시(shrinking city) 관점에서는 도시 

인구, 기능의 축소로 폐교가 발생한다고 보며(Bierbaum, 
2020), 또한 도시화 단계 측면에서 폐교와 지역 관계의 다

양성이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되기도 한다(Brazil 
and Candipan, 2022). 세 번째 주제는 농촌지역의 폐교 

특성이다. 폐교는 인구밀도가 낮고 낙후된 농촌에서 많

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지역사

회 형성, 유지, 주민 결속에 중요한데(Kearns et al., 2009), 
농촌 폐교로 지역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Amcoff, 2012; Ozols et al., 2026). 한편 폐교와 

관련된 기존의 도시-농촌의 이분법은 지역의 다양성, 특
히 농촌의 다양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도 대도시와 가까운 경우, 인구밀도가 희박하며

외진 경우, 다른 지역 간의 연계가 높거나 낮은 경우 등 다

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다(Olsson and Lindberg, 2024). 
또한 농촌의 폐교는 효율성보다 공공성, 형평성 측면에

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Slee and Miller, 2015). 

네 번째 주제는 폐교의 공간 접근성이다. 폐교의 공간 

접근성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측면에서 학교의 공간 접근성은 형평성, 효율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Talen, 2001). 그런데 폐교로 학교의 공간 접

근성이 낮아지면, 통학시간 및 비용 증가, 지각, 수면부족, 
학업성취 수준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Ewing 
and Green, 2022). 한편 공간 접근성은 학교급 측면을 고

려해야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은 이동 취약성이 높다. 그
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접근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보행 편의성이, 농촌에서

는 이동거리가 중요할 수 있다(Vitale et al., 2019). 폐교

의 영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클 수 있는데, 특히 인구밀

도가 낮은 농촌의 폐교 시 학생의 공간 접근성은 더욱 낮

아질 수 있다(Talen, 2001; Amcoff,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폐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닌,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 현상이며, 폐교와 관련된 여러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폐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정책, 교육, 사회 분야 측면에서 수행되

었으며, 또한 개별 지역 또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들이 수행된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의 일부 선행연

구에서는 지리적 접근과 지역 특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
히 국내에서도 폐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

련 학술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폐교 

정책과 폐교 시설의 활용에만 초점을 두는 반면, 지리적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 특성과 공간성을 규명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 유형에 따른 폐교의 발생 특성과 공간 패턴

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폐교 현상의 공간성과 지

역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I. 폐교의 지역 특성 

1. 폐교의 공간 특성: 학교와 폐교의 분포 

패턴 

폐교의 공간 분포, 패턴에 대한 탐색 이전에 우선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의 학교 현황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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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도별 교육 지표 현황

지역 인구 (명)*
중위 연령*

(세)
학령인구** 학교 현황 학급당 

학생 수 인구 (명) 비율 (%) 학교 수 (개) 비율 (%)

서울특별시 9,289,813 44.9 970,793 15.15 1,311 10.93 22.0
부산광역시 3,232,370 48.9 368,608 5.75 616 5.14 21.5
대구광역시 2,348,165 47.8 296,467 4.63 461 3.84 22.6
인천광역시 3,061,002 45.2 384,548 6.00 545 4.54 22.6
광주광역시 1,385,460 44.8 202,955 3.17 314 2.62 21.1
대전광역시 1,442,034 44.4 193,636 3.02 307 2.56 20.5
울산광역시 1,087,089 46.1 151,040 2.36 244 2.03 22.4

세종특별자치시 390,923 40.2 76,033 1.19 105 0.88 21.3
경기도 13,761,783 44.5 1,841,730 28.74 2,547 21.23 23.3
강원도 1,507,217 50.6 175,293 2.74 633 5.28 18.2

충청북도 1,600,787 47.2 203,471 3.18 483 4.03 20.0
충청남도 2,138,785 46.5 290,532 4.53 726 6.05 20.2
전라북도 1,718,633 49.9 218,125 3.40 750 6.25 18.3
전라남도 1,773,646 51.4 209,238 3.27 842 7.02 17.6
경상북도 2,495,919 50.7 301,276 4.70 929 7.75 19.4
경상남도 3,195,351 48.5 426,472 6.66 988 8.24 20.6
제주도 662,792 45.9 96,939 1.51 193 1.61 21.9
전국 51,091,769 46.2 6,407,156 100 11,994 100 21.5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2026년 6월, 중위연령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함.
** 학령인구는 2024년 인구총조사 5-19세를 기준으로 함.

*** 학교 현황,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하반기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는 2025년 하반기 학교별 데이터를, 그리고 인구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5
년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는 총 11,994개이며, 시도별 분

포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21.23%) 수도권에

는 전국의 36.71%가 분포한다(표 1). 그리고 특별광역시

에는 32.54%, 도에는 67.46%가 분포하는 등 학교 분포의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학령인구도 수도권이 많

고, 도 지역에는 적은 경향을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도 특

별광역시가 많은 반면, 도 지역은 편차가 심한 편이다.
한편 폐교 정보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폐교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였다(2026년 5월 기

준). 전국의 폐교 수는 4,059개이며, 폐교 연도는 1970~ 
2025년까지이다(폐교 연도의 평균은 2000년, 표준편차

는 9.16년임).5) 폐교된 학교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
등학교가 3,7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75개, 고
등학교는 7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시도 분포를 보면, 학교는 특별광역시, 수도권

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폐교는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도 지역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시도별 학교와 폐교 비율 현황

* 시도별 수치는 전국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폐교 분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시기(1989년 이전)에
는 202개, 2시기(1990-1999년)에는 2,459개, 3시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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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등학교 (b) 중학교 (c) 고등학교

그림 2. 전국 폐교의 공간분포 패턴

그림 3. 시기별･학교급별 폐교 추이

2009년)에는 718개, 4시기(2010년 이후)에는 680개 학교

가 폐교되었다(그림 3). 특히 전체 폐교의 약 60.6%가 2시
기에 집중되었으며, 3시기와 4시기에도 각각 718개와 

680개 학교가 폐교되어 이후에도 폐교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폐교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2), 전남, 경
북, 경남, 강원, 전북, 충남 순서로 폐교가 많았다. 반면 서

울특별시(7개), 대전광역시(8개), 세종특별자치시(13개), 
광주광역시(16개) 등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폐교 수가 

적었다. 그리고 현재 학교당 폐교 비율(B/A)을 살펴보면, 
도 지역이 높고 대도시와 수도권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폐교의 지역 분포를 시군구 수준에서 살펴보면(표 3), 
폐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신안군,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의성군, 안동시, 정선군, 통영시, 홍천군, 영월군
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적고, 학령인

구 천 명당 폐교 수도 하위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 가운데 폐교 수가 적은 하위 

13개 지역은 폐교가 전혀 없었던 7개 지역과 폐교 수가 1
개인 6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그중 2개 지역인 강원 속초

시와 충남 계룡시만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 분포하는 특

징이 있다.
그리고 시기별 전국 폐교의 공간분포는 그림 4와 같다. 

폐교 시기별로 폐교 지점의 공간 분포를 지도화하고, 폐
교의 평균중심(mean center), 표준편차타원(standard 
deviational ellipse, 1st std. dev. 기준)을 측정하였다. 전
국 폐교의 평균중심은 시기에 따라 이동하였다(충북 옥

천 → 전북 무주 → 무주군 내 왼쪽 → 충북 영동). 그리고 

폐교 공간분포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표준편차타원의 형

태는 원형보다는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 방향의 긴 타

원형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폐교가 전라도-충청도-강원

도 지역 중심의 분포를 반영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 폐교 분포를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 유형으로 

분류하여, 4가지 요인인 인구, 1인당 GRDP, 학령인구, 학
급당 학생 수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그림 5; 그림 6). 
우선 시도별 폐교와 인구는 두 지역군 간에 뚜렷한 차별

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폐교와 1인당 GRDP, 학령인구, 
학급당 학생 수의 관계도 두 지역 집단(특별광역시-도 지

역)에서 차별화되었다. 다만 폐교와 학령인구의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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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도별 학교와 폐교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A)
폐교 수 학교당 폐교 

(B/A)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합계 (B)

서울특별시 1,311 0 1 0 6 7 0.005

부산광역시 616 2 5 12 32 51 0.083

대구광역시 461 6 31 10 17 64 0.139

인천광역시 545 7 40 10 7 64 0.117

광주광역시 314 0 12 4 0 16 0.051

대전광역시 307 0 7 0 1 8 0.026

울산광역시 244 2 17 1 7 27 0.111

세종특별자치시 105 0 8 4 1 13 0.124

경기도 2,547 22 104 30 51 207 0.081

강원도 633 43 283 83 82 491 0.776

충청북도 483 22 162 32 48 264 0.547

충청남도 726 5 158 74 46 283 0.390

전라북도 750 16 242 57 32 347 0.463

전라남도 842 24 512 187 134 857 1.018

경상북도 929 26 423 147 142 738 0.794

경상남도 988 23 431 60 73 587 0.594

제주도 193 4 23 7 1 35 0.181

전국 11,994 202 2,459 718 680 4,059 0.338

표 3. 폐교 수 기준 상위 10개 및 하위 13개 지역 분포
(단위: 개, 명, 개)

상위 지역 하위 지역

지역

(시군구)
폐교 수 인구

학령인구 천 

명당 폐교 수 

지역

(시군구)
폐교 수 인구

학령인구 천 

명당 폐교 수

전남 신안군 85 35,572 24.77 강원 속초시 0 79,759 0

전남 여수시 77 265,859 2.37 경기 광명시 0 272,371 0

전남 고흥군 77 58,776 18.79 경기 오산시 0 254,071 0

전남 완도군 76 48,182 17.27 경기 군포시 0 258,110 0

경북 의성군 67 47,094 24.92 경기 구리시 0 182,102 0

경북 안동시 66 153,692 3.78 경기 의왕시 0 151,306 0

강원 정선군 60 32,503 21.74 경기 과천시 0 81,213 0

경남 통영시 59 120,204 3.82 경기 안양시 1 545,800 0.01

강원 홍천군 57 65,719 9.59 경기 김포시 1 499,536 0.01

강원 영월군 55 37,449 17.43 경기 의정부시 1 456,516 0.02

경기 하남시 1 320,872 0.02

경기 동두천시 1 89,466 0.10

충남 계룡시 1 45,026 0.12

* 인구, 학령인구는 2024년 인구총조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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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기별 폐교의 공간분포, 평균중심, 표준편차타원 패턴

    

그림 5. 시도별 폐교 수와 인구의 분포(왼쪽)와 1인당 GRDP 분포(오른쪽)

             

그림 6. 시도별 폐교 수와 학령인구(5세~19세) 분포(왼쪽)와 학급당 학생 수 분포(오른쪽)

분포를 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령인구 감소 요

인이 지역 간 차이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폐교와 학

급당 학생 수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폐교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2. 지역 특성별 폐교의 공간 특성

지역 규모 유형 측면에서 폐교를 탐색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지위에 따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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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 규모별 폐교 분포(학교급)
(단위: 개, %)

지역 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대도시 유형 205 5.52 39 14.18 6 8.45 250 6.16

중규모 도시 유형 619 16.67 42 15.27 9 12.68 670 16.51

소규모 도시 유형 728 19.61 48 17.45 7 9.86 783 19.29

군 지역 2,161 58.20 146 53.10 49 69.01 2,356 58.04

합계 3,713 100 275 100 71 100 4,059 100

표 5. 지역 유형별 폐교의 분포(시기별)
(단위: 개, %)

지역 유형

1시기

(~1989)
2시기

(1990-1999)
3시기

(2000-2009)
4시기

(2010~)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대도시 유형 18 8.91 118 4.80 38 5.29 76 11.18
중규모 도시 유형 39 19.31 365 14.84 118 16.43 148 21.76
소규모 도시 유형 35 17.33 453 18.42 161 22.42 134 19.71

군 지역 110 54.45 1,523 61.94 401 55.85 322 47.35
합계 202 100 2,459 100 718 100 680 100

유형으로 분류하였다(2026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첫 번째 대도시 유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 
특별시･광역시 7개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를 포함한 

10개 지역이 해당한다. 두 번째 중규모 도시 유형은 인구 

20만~100만 명 규모의 지역으로 41개, 세 번째 소규모 도

시 유형은 인구 2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으로 34개가 포함

된다. 네 번째 군 지역 유형은 전국 82개 군 가운데 광역시

에 속하지 않은 76개 군으로 구성된다. 이때 분석 단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광역시는 자치구 및 관할 군

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하여 75개 단위로 구성되며, 여기

에 수원시･용인시･고양시 3개 시를 더해 대도시 유형은 

시군구 수준에서 총 78개 단위가 된다. 한편 일반구는 자

치구와 달리 자치권을 갖지 않는 행정구이므로, 일반구

를 두고 있는 12개 시는 일반구로 분해하지 않고 시 단위

로 통합하여 집계하였다(국가데이터처 시군구 코드 체계 

준용). 또한 광역시에 속한 6개 군(기장군, 달성군, 군위

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은 모(母)도시와의 기능적 연

계를 고려하여 대도시 유형에 포함하였다. 다만 대도시 유

형은 자치구 단위로 분해되어 개별 관측치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군 지역 유형은 넓은 면적을 

하나의 단위로 포괄한다. 이러한 단위의 비대칭성은 공

간단위 임의성의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와 관련되며, 유형 간 폐교 수나 회귀계수의 크기

를 직접 비교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지역 규모별 폐교 현황을 나타낸다. 학교급 측면

에서, 초등학교 폐교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3,713개). 전
체 폐교 4,059개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의 폐

교가 2,356개(58.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대도

시 유형의 폐교는 250개(6.16%)로 가장 적었다. 모든 학

교급에서는 이러한 군 지역, 소규모 도시 중심의 폐교 경

향성을 가지며,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군 지역의 

폐교 비율이 높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한 폐교

가 군 지역, 소규모 도시에 집중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광

역의 학교 접근성을 가지는 고등학교 폐교는 군 지역에서 

두드러졌음을 반영한다. 반면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지역의 폐교 비중은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지역 유형별 폐교 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았

다(표 5). 2시기(1990~1999년)에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

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군 지역의 폐교가 61.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대도시 유형의 비중은 4.80%로 

가장 낮았다. 이후 3시기와 4시기를 거치면서 군 지역의 

비중은 각각 55.85%와 47.35%로 감소한 반면, 대도시 유

형의 비중은 5.29%와 11.18%로 증가하였다. 이는 폐교가 

군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점차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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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 유형별 폐교의 분포(활용유형)
(단위: 개, %)

지역 유형

폐교 활용유형

대부 매각 미활용 자체활용 합계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대도시 유형  22  8.80 127 50.80  18  7.20  83 33.20 250 100
중규모 도시 유형 138 20.60 327 48.81  85 12.69 120 17.91 670 100
소규모 도시 유형 114 14.56 515 65.77  80 10.22  74  9.45 783 100

군 지역 259 10.99 1,711 72.62 190  8.06 196  8.32 2,356 100
합계 533 13.13 2,680 66.03 373  9.19 473 11.65 4,059 100

표 7. 전국 학교와 폐교의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 통계량

구분 공간통계량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학교 수
관찰값 G 통계량 0.000009 0.00001 0.000011 0.00001

Z-Score 1.254427 2.967568* 5.135403** 2.529461*

폐교 수
관찰값 G 통계량 0.000006 0.000007 0.000004 0.000006

Z-Score -4.277031** -2.165294* 1.541545 -4.263534**

* 0.05 유의수준,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폐교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6), 매각이 2,680개
(6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부 13.13%, 
자체활용 11.65%, 미활용 9.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매각 비중이 68.8%로 가장 높

았다. 중학교에서도 매각이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으나, 자체활용 역시 39.6%로 유사하게 높았다. 고
등학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달리 자체활용이 71.8%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매각이 21.0%로 그 뒤

를 이었으며, 미활용 사례는 없었다. 지역 유형별로는 대

도시에서 매각이 50.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자체활용도 33.20%로 다른 지역 유형보다 높았다. 매
각 비중은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

나, 소규모 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각각 65.77%와 72.62%
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체활용 비중은 지역 규모

가 작아질수록 감소하여 군 지역에서 8.32%로 가장 낮

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 폐교는 지역 유형, 학교급, 시기 및 

활용 유형에 따라 뚜렷한 공간 차이를 보였다. 폐교는 전

반적으로 군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의 비

중이 증가하였으며, 활용 방식도 지역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교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수

립할 때는 지역별 여건과 교육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IV. 폐교의 공간분포와 지역 특성 간 

연관성 탐색

1. 폐교의 공간 패턴과 집중도

여기서는 전국 학교와 폐교 분포를 비교하여 공간 패턴

을 탐색하였다. 전역적 차원에서 학교, 폐교 분포의 공간 군

집을 탐색하기 위해 공간 자기상관 통계량인 Getis-Ord’s 
G를 활용하였다. Getis-Ord’s G 통계량의 식은 (1)과 같으

며, 은 전체 공간 단위의 수, 와 는 지역(위치 혹은 공

간 단위) 와 의 속성값, 는 와 의 공간 인접성을 나

타내는 공간가중치를 의미한다. 공간 자기상관 통계량 측

정 결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양의 z-score
는 높은 속성값의 공간 군집을, 음의 z-score는 낮은 속성

값의 공간 군집을 의미한다. 분석은 ArcGIS 10.5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시군구 공간 단위의 학교 수, 폐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와 학교급별로 측정하였다(표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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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폐교와 학교의 공간분포에 대한 Hotspot 분석 결과

우선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 측정 결과(표 7), 현재 학교 

수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z-score가 나타나 높은 값의 공간적 

집중이 확인되었다. 전체 학교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z-score를 보였다. 반면 폐교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z-score가 나타나 낮

은 값의 공간적 집중이 확인되었으며, 고등학교 폐교 수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폐교 수 역시 유의한 음의 z-score를 보여 낮은 값의 

군집이 전역적 공간 패턴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군구별 학교 분포와 폐교 분포에 대한 국지

적 공간 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Getis and Ord’s 



＊를 이용하여 Hotspo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학교급별로 지도화하였다(그림 7). Getis and Ord’s 


＊의 통계량은 식 (2)와 같다. 여기에서 은 전체 공간 

단위의 수, 는 표준편차, 는 공간 가중 행렬의 요소 값

을 의미한다. 또한, 와 는 개별 위치(혹은 공간 단위)를 

의미하며, 이 두 위치(공간 단위)가 이웃으로 정의되면 


, 그렇지 않으면 

이 된다. 
＊는 분석 대상 

공간 단위  자체를 이웃 범위에 포함하므로 
로 설

정된다(Aldstadt and Getis, 2006).
Hotspot 분석은 ArcGIS 10.5 프로그램에서 이웃 방

식으로 고정 거리 밴드(fixed distance band, euclidean 
distance)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거리 임계값은 50km
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국 시군구 간 평균 최근린 거리(약 

15km)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값으로, 통학권과 생활권

의 공간 범위를 고려할 때 지역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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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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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폐교 연관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 수행 절차

분석 결과, 학교와 폐교는 상반되는 국지적인 공간 자

기상관 패턴이 나타났다(그림 7).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전체 차원에서 분석이 시행되었

다. 폐교의 경우 전남-경남-경북-강원의 농촌지역을 중

심으로 강한 hotspot 공간 패턴을 보인 반면, 수도권,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coldspot 패턴을 보인다. 또한 

학교급 측면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

서 hotspot이 탐지되었다. 반면 학교의 경우는 이와는 상

반된 공간 패턴을 보이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hotspot의 공간 클러스터 패턴을 보인 반

면, 강원도, 중부내륙 등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coldspot 
패턴을 보인다. 

2. 폐교와 관련된 요인의 연관성 분석

다음으로 폐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도출된 폐교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OLS 다중선형회귀분석 모델을 설계하

였다(그림 8). 종속변수는 선행연구 검토와 지역별 학교

와 폐교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학교당 최근 5년간 폐

교 수’ 변수를 선정하였다. 취득 자료 가공 후 사용된 2025
년 기준 전국의 학교는 11,994개이며, 최근 5년간 폐교 

수는 160개로 확인되었다. 이 변수는 지역별 학교 현황

을 고려하여 얼마나 폐교되었는지의 지역 상황을 반영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국 229개 지역 기준, 이 변수의 평

균은 0.0176, 표준편차는 0.0336이다(최솟값은 0, 최댓값
은 0.1670). 그리고 폐교 관련 요인으로 4개 영역 10개 독

립변수(X)를 설정하였다. 즉, 폐교 요인의 4개 영역 중, 첫 

번째 인구 영역에는 총인구, 학령인구, 노령화 지수가 선

정되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직주(ER) 지수, 1인당 GRDP 
변수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지역 영역에서는 재정자립

도, 병원 수, 범죄발생 수를, 교육 영역으로 학급당 학생 

수, 학업중단율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만 관련 변수의 데

이터 취득 시 가용성으로 인해 일부 변수 간에는 기준연

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해당 변수의 데이터는 시군구 공

간 단위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 가공되었으며 가급

적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표 8).
폐교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과 지역 유형별 모형을 포함하여 총 5개
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설정하였다. 지역 유형별 모형은 

각각 대도시 78개, 중규모 도시 41개, 소규모 도시 34개, 
군 지역 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회귀분석

은 SPSS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4개 영

역의 10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고, 다중공선성을 진단

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 모

형에서 VIF가 10 이상인 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 구성

을 재조정하면서 회귀분석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또한 

선형회귀모형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예측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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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폐교 연관성 요인 탐색 목적의 회귀분석의 영역 및 변수

영역 변수 수식(데이터)
데이터 

연도
출처

1. 인구

총인구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2025 국가통계포털

학령인구 행정구역(시군구)별 5-19세 주민등록인구 2025 국가통계포털

노령화 지수 (고령인구 ÷ 유소년인구) × 100 2025 국가통계포털

2. 경제 
직주지수 종사자 수(2024) ÷ 총인구(2025)

2024, 
2025

국가통계포털, 
통계지리정보서비스

1인당 GRDP 당해년가격(2022) ÷ 총인구(2022) 2022 국가통계포털

3. 지역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2026 국가통계포털

병원 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수의 합계

2026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범죄발생 수

강력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노동범죄, 마약범죄, 병역범죄, 보건범죄, 
선거범죄, 안보범죄, 절도범죄, 지능범죄, 특별경제범죄, 폭력범죄, 풍속

범죄, 환경범죄의 합계

2024 공공데이터포털

4. 교육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 편성 학급수 계 2025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자 ÷ 전년도 학생 수) × 100 2025 교육통계서비스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잔차 히스토그램 및 정규 P–P plot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잔차가 예측값의 범위에 걸쳐 대

체로 무작위로 분포하고 뚜렷한 곡선이나 U자형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선형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이 대체로 충족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회귀모형의 해석에 앞서 F 검
정을 통해 모형 전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개별 독립

변수의 유의성은 모형 전체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확보

된 경우에 한하여 해석하였으며, 모형 전체가 유의하지 않

은 경우에는 개별 계수의 유의성을 실질적인 연관성의 근

거로 삼지 않고 참고 수준의 경향으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모형의 유

의성에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 1, 대도시 유

형의 모델 2, 중규모 도시 유형의 모델 3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소규모 도시 유형의 모델 4, 군 지역 유형의 

모델 5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 전체의 유의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은 모델 

1~3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세 모형(모델 1~3)의 결과는 일관성이 확인되지 않았

다. 즉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 1에서는 노령화 지수

와 학급당 학생 수
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대도

시 유형(모델 2)에서는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중단율이, 중규모 도시 유형(모델 3)에서는 

1인당 GRDP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폐교 관련 요인으로 교육 내부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 사회 

요인도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소규모 도시 유형(모델 4)에서는 유의한 개별 변

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모형 전체의 유의성도 확보되

지 않았다. 군 지역 유형(모델 5) 역시 모형 전체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개별 계수 수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음

(−)의 방향으로 나타났다(B=−0.008, t=−2.158). 다만 

모형 전체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독

립변수를 동시에 검정할 경우 일부 계수가 우연히 유의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모델 1, 모델 2에서 확

인된 경향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만 언급한다.8) 
이처럼 전체 지역 측면과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개별 변수의 유의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폐교 현상을 하나의 

전체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형별로 투입된 변수의 구성

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정 유형에서의 유의성 여부를 

근거로 지역 간 효과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폐교 관련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지역유형별 

회귀분석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 지역유형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서로 다르게 도출되었으

며, 이는 폐교와 관련된 요인의 연관성이 지역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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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폐교 관련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모델 1: 전체 지역

(n=229)
모델 2: 대도시 유형

(n=78)
모델 3: 중규모 도시 유형

(n=41)
독립변수(X) B t-value VIF B t-value VIF B t-value VIF

상수 1.291E-01 5.894** 5.558E-02 2.534* 1.100E-01 1.067
1. 인구 영역

학령인구 -3.262E-08 -0.209 5.840 -1.013E-07 -1.017 5.172 -6.545E-08 -0.246 5.984
노령화 지수 -4.205E-05 -2.341* 4.197 6.021E-07 0.046 3.516 1.142E-04 0.988 3.773

2. 경제 영역

직주지수 9.175E-04 0.050 6.501 -1.517E-01 -1.820 3.364
1인당 GRDP 3.129E-07 0.003 6.086 -6.087E-05 -2.140* 2.557 7.774E-04 2.850** 3.737

3. 지역 영역

재정자립도 4.058E-04 1.061 4.306 8.469E-04 3.081** 5.020 -4.719E-04 -0.763 3.686
병원 수 1.522E-06 0.176 4.655 1.063E-06 0.173 6.842 7.295E-06 0.423 5.242

범죄발생 수 -7.011E-09 -0.011 9.284
4. 교육 영역

학급당 학생 수 -5.258E-03 -5.356** 4.863 -2.454E-03 -2.626* 3.211 -3.275E-03 -0.873 3.270
학업중단율 -6.912E-03 -1.049 1.930 -8.823E-03 -2.160* 2.863 2.290E-03 0.125 1.856

수정된 R 제곱 0.177 0.177 0.231
F (유의확률) 7.140** (0.000) 3.064** (0.005) 2.504* (0.031)

모델 4: 소규모 도시 유형

(n=34)
모델 5: 군 지역 유형

(n=76)
독립변수(X) B t-value VIF B t-value VIF

상수 1.009E-01 0.935 1.520E-01 2.552*
1. 인구 영역

학령인구 -8.901E-07 -0.180 9.092
노령화 지수 -1.726E-05 -0.171 4.920 -4.928E-05 -1.183 2.880

2. 경제 영역

직주지수 7.818E-02 1.044 2.531 -1.468E-02 -0.216 2.457
1인당 GRDP 7.332E-06 0.023 1.888 3.183E-04 0.587 2.820

3. 지역 영역

재정자립도 7.596E-04 0.601 3.907 2.677E-03 0.951 4.470
병원 수 -1.964E-05 -0.282 1.157 -1.127E-04 -0.397 4.843

4. 교육 영역

학급당 학생 수 -4.642E-03 -1.173 3.953 -8.410E-03 -2.158* 4.092
학업중단율 -3.764E-02 -1.535 1.975 -9.714E-04 -0.060 1.162

수정된 R 제곱 0.026 0.070
F (유의확률) 1.126 (0.377) 1.709 (0.112)

* 0.05 유의수준,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유형에서는 모

형 전체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유형에 대해서

는 요인 연관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기
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학령인

구 요인은 실제 여러 회귀모델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고

려되지 않았으며, 대신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요인

이 도출되었다. 오히려 모형 전체가 유의한 일부 모델에

서 학급당 학생 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폐교 현황과 향후 전망에 있어 학령인구 요인보

다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본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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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폐교 관련 회귀모델별 결과 

변수명 일반선형모델 공간시차모델 공간오차모델

공간효과 ρ 0.266**
λ 0.342***

상수항 0.129*** 0.110*** 0.136***

1. 인구 영역
학령인구 −3.262E-08 −3.240E-08 2.074E-08
노령화지수 −0.000042* −0.000035* −0.000044*

2. 경제 영역
직주지수 0.000917 −0.001797 0.002150
1인당 GRDP 3.129E-07 1.332E-05 −1.120E-05

3. 지역 영역
재정자립도 0.000406 0.000414 0.000354
병원 수 1.522E-06 2.605E-06 1.842E-06

4. 교육 영역
학급당 학생 수 −0.005258*** −0.004646*** −0.005729***
학업중단율 −0.006912 −0.005652 −0.004710

설명력 Adj R²/pseudo R² 0.177 0.252 0.275

적합성

AIC −943.598 −951.551 −958.132
SC −912.694 −917.214 −927.229
Log Likelihood 480.799 485.776 488.066

공간적

종속변수 Moran's I 0.2382**
잔차 Moran's I 0.1757*** 0.0316 −0.0002
LM (lag) 10.907***
Robust LM (lag) 1.065
LM (error) 15.347***
Robust LM (error) 5.505*
Likelihood Ratio 9.953** 14.535***

*** p<.001, ** p<.01, * p<.05
* 일반선형모델의 값은 Adj R², 공간회귀모형의 값은 pseudo R²로 산출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모형 간 적합도 

비교는 AIC, SC 및 우도비 검정을 기준으로 함. 우도비 검정값은 각 공간회귀모형과 일반선형모델을 비교한 결과임.

석은 제한된 자료와 분석 상황을 고려할 때 폐교 관련 요

인과 폐교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제한적이

며, 따라서 분석 결과를 다른 시기나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기존 교육정책과 일부 선행연구에서 강조해 온 

학령인구 및 학생 수 감소만으로 폐교 발생을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폐교

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온 일부 선

행연구의 접근에서 나아가,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

여 폐교 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회귀모델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GeoD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학교당 최근 5년간 폐교 수)의 공간 자기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Moran’s I를 산출하였다. 공간가

중행렬은 퀸(Queen) 인접 기준으로 구성하되, 인접한 시

군구가 존재하지 않는 도서 지역 8개 시군구는 최근접 

시군구와 연결하여 고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

다(평균 이웃 수: 5.15). 분석 결과, Moran’s I는 0.2382 
(p=0.001)로, 폐교가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반선형모델을 적용한 뒤에도 잔차

의 Moran’s I가 0.1757(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독
립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공간적 구조가 남아 있음이 확

인되었다. 이는 강한 양(+)의 공간 자기상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여건이 공간적으

로 군집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공간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회귀모형을 추가로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의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

하는 공간시차모델(spatial lag model)과 오차항의 공간

적 의존성을 고려하는 공간오차모델(spatial error model)
을 적용하였다. 

이에 공간 의존성이 종속변수를 통해 나타나는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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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모델) 또는 오차항을 통해 나타나는지(공간오차모델)
를 판별하기 위해 라그랑주 승수(LM) 검정을 실시하였

다. 기본 LM 검정에서는 시차(p<0.001)와 오차(p<0.001)
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한 형태의 공간 의존성이 다른 형

태의 검정통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한 

강건 LM 검정을 함께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차항은 유

의하지 않은 반면(p=0.302) 오차항만 유의하여(p=0.019), 
공간오차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추정 

결과에서도 공간오차모델의 AIC(−958.132)와 SC(−
927.229)가 일반선형모델(−943.598, −912.694) 및 공

간시차모델(−951.551, −917.214)보다 작아 모형 적합

도가 우수하였으며, 우도비 검정 역시 유의하였다(14.535, 
p<0.001). 공간오차모델 적용 후 잔차의 Moran's I는 

−0.0002(p=0.440)로 공간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수준까지 해소되었다. 이처럼 공간오차모델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폐교가 인접 지역으로 전이되는 확

산 효과보다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여건이 공간적

으로 군집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는 산간･도서 등의 지형적 조건, 
시도교육청 단위로 수립되는 학교 통폐합 정책, 통학 접

근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폐교 분포에 대한 실증적 

분석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폐교 연구는 주로 

교육정책, 단편적 사례 및 활용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었

다. 그러나 폐교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간 편차를 보이며,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공간패턴을 보인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폐교 분포와 현황을 현재 학교와 

비교하여 탐색하였다. 
전국의 폐교는 주로 대도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 소규

모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기적으로도 

1990년대의 두 번째 시기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폐교가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교

의 공간 패턴은 시도별 측면에서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 간

에 뚜렷한 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폐교를 대도시 지

역, 중규모 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 지역, 군 지역으로 유형

화하여 비교･탐색하였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분포 패턴

과 공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집중도와 

공간 자기상관 측정을 통해, 폐교의 공간 패턴은 현재 학

교 공간 패턴과 상반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폐교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
귀분석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규모를 

고려한 지역 유형별로 수행되었는데, 폐교 관련 요인에 

대한 일관된 통계적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지역 유형에서는 모형 전체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형의 유의성이 확인된 범위에서 주요 경향성을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학교당 최

근 5년간 폐교 수가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

성에 따라 교육 측면의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

면의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교 현상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다만 지역 유형별 표본 수가 제한적이고 유형별 투입 

변수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회귀분석 결

과는 탐색적 수준의 해석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폐교를 개별 학교

의 교육적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리적 현상

으로 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폐교 관련 정책

은 지역 유형별 특성과 인접 지역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註

1) 폐교 현상은 교육적 관점과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접

근할 수 있다(Westberg, 2016). 먼저 교육적 관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운영비 절감, 교육성과 

향상을 목표로 폐교된다고 본다(Jack and Sludden, 

2013). 둘째, 사회정치적 관점은 계급, 사회 구조 측

면에서 공간분리, 공간불평등의 산물로 폐교가 진

행되었다고 보는데, 폐교가 많은 지역은 저소득층, 

소수집단 비율이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향이 

많다(Bondi, 1987; Basu, 2004).

2) 2009년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이 수립되었으

며, 폐교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200명, 읍면 및 도

서벽지 지역은 60명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수정되

었다(이윤서･김훈, 2024; 박정은, 2025).

3) 영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구조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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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결과 1981-1983년 동안 1,200개 이

상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Bondi, 1987). 그리

고 캐나다 동부 Ontario 주에서도 1999-2002년 

동안 약 200개 학교가 폐교되었으며(Basu, 2007), 

뉴질랜드에서도 1990년대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다

(Witten et al., 2003). 한편 미국도 지난 100년 

동안 많은 학교가 통합되었는데, 예를 들어 1930년

대 13만 개 이상의 학군이 1990년에는 15,000개로 

급감하였다(Streifel et al., 1991). 또한 2001년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등

의 영향으로, 1995-2011년 동안 미국에서 21,000

개 이상이 폐교되었다. 미국에서 폐교는 주로 도

심,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며, 폐교 현상은 점차 가

속화되며, 폐교의 공간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

인다(Westberg, 2016).

4) 한편 폐교 활용의 법적 근거로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법률6005호)

이 제정되었는데, 폐교활용 범위가 처음에는 교육

시설에 제한되었다가 이후 확대되었다(송정화, 2014; 

김학철, 2019; 박정은, 2025).

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폐교 

데이터는 매년 5월 공시하고 있으며, 폐교 데이터

에는 공립학교만 포함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

페이지).

6) ArcGIS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제안하는 기본 임계

값은 약 152.9km였으나, 이는 도서 지역이 최소 하

나 이상의 이웃을 갖도록 설정되는 값으로 국지적 

군집 탐색에는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판단하였다. 

한편, 두 가지 거리 기준의 비교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핫스팟, 콜드스팟의 공간 패턴의 경향은 유사하였

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공간 범위를 

반영하는 50km 기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7) 학급당 학생 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모형은 모델 1

과 모델 2이며, 부호는 모두 음(−)이었다. 이는 학

급당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폐교가 많이 발생

함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비중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 값이 낮다는 것

은 해당 지역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다수 분포함

을 시사한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폐교가 학령

인구의 절대 규모보다 학교 단위의 소규모화 정도

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

급당 학생 수가 대도시 유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

났다는 점은 학교 소규모화가 농산어촌만의 현상이 

아니며, 도심 공동화가 진행된 대도시 일부 지역에

서도 동일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8) 이들 두 유형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데

에는 표본 수가 각각 34개와 76개로 제한적이고, 

다중공선성 진단 과정에서 유형별로 투입 변수의 구

성이 달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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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과 관련 요인: 

영암·논산·밀양을 사례로*

유희연***

Factors Related to Local Settlement Intention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Depopulation Regions: 
A Case Study of Yeongam, Nonsan, and Miryang*

Heeyoun You**

요약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를 사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지역잔류 

의향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잔류의향률은 논산(69.8%), 밀양(65.2%), 영암(42.6%)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는 체류자격별 하위표본 분석에

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는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특정 체류자격 하위표본에서는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내, 잔류의향 관련요인이 체류자격별 하위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정책이 단일 요인 중심의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기반 안정과 체류자격별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의향, 지역잔류 의향, 지역소속감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residency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along with related factors, focusing on Yeongam-gun (Jeollanam-do), Nonsan-si (Chungcheongnam-do), and Miryang-si 
(Gyeongsangnam-do)—depopulation regions in South Korea. Residential stay intention rates differed significantly 
by region, in the order of Nonsan (69.8%), Miryang (65.2%), and Yeongam (42.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nse of belonging to one's home country had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a finding that remained consistent across visa-status subsample analyses. By contrast, neighborhood 
social ti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 in the full sample but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in certain visa-status subsamples, suggesting that the factors related to residential stay intention may vary by visa 
statu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support for migrant workers' local settlement should move beyond a 
uniform approach centered on a single factor, toward differentiated strategies that jointly consider stable livelihood 
foundations and visa-status-based heterogeneity.
Key Words : Depopulation region, Local extinction, Foreign migrant workers, Local settlement intention, Local 

residential stay intention, Sense of belo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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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초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본격

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심화되고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실

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우영옥, 2023; 한기덕, 
2025; 조하영, 2026). 제조업･농업･어업 등 지역 기간산업

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이미 지방 산업 생태계

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잡았으며, 중앙정부 역시 2021
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인구 정

의에 외국인
1)
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등을 통

해 외국인의 지방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실
제로 행정안전부가 2025년 발표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2)

(시･군･구 기준)은 2019년 93곳에서 2024년 142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곳(20.4%)에서 52곳(36.6%)으로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국인의 자연적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등 사회적 인구감소가 외국인의 증가와 맞물

리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유입이 곧 지역정착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배정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역 간 이동)을 제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히 관

찰되고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25). 이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정착 여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과거의 이민정책이 ‘어떤 외국인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받

아들이고, 한정된 국내 체류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것

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유입된 외국인이 특

정 지역사회 안에서 기존 주민들과 조화롭게 장기거주

할 수 있을 것인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조영희, 
2024; 한기덕, 2025).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지역에 장기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 연계를 넘어, 지
역 내 생활 여건･사회적 관계･소속감 등 다차원적 요인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김영란, 2008; 최윤정 등, 
2025).

하지만 국내 이주민 연구 중 특정 지역사회 내 이주민

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

구는 부족하며(최선영, 2024; 한기덕, 2025), 정책수립 과

정에서도 이주민의 지역 정착에 관한 학문적 근거가 충분

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

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

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최인지･신형진, 2019; 이
은채, 2025).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

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에 주목하여, 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

는 3개 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을 사

례로 이들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의향과 그 

관련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정착 

의향은 설문에서 측정가능한 범위인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다
만,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보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잔류의향 관련요인과 지역 

간 차이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는 어떠

한가?
2) 지역잔류의향 집단과 이사희망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별 잔류 의향률 격차와 어

떻게 연결되는가? 
3)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잔류 의향과 관

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념적 정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

역정착 의향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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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체류자격 체계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체계 

취업가능 

체류자격 

유입형 
전문인력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단순기능인력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정주형 기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은 본 연구에서 제외 

구직활동  
유학생 D-2(유학생), D-10-1(구직 중인 유학생) 

창업 D-10-2(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 

* 표에서 붉은색 테두리로 표기한 부분이 본 연구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분석대상에 해당.
자료 : 김연홍(2017), 정동재 등(2019)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 외국인 이주노동자 분석범위

자료 : 저자 작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개념이 워낙 방대해 세부적인 구분 

없이는 분석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체계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기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취업자격비자(유입형)로 E계열 전체

(E-1~E-10) 및 동포 대상 비전문분야 취업자격인 H-24)

에 해당하며, 전문인력(E-1~7)과 단순기능인력(E-8~10, 
H-2)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정주형(기타) 자격은 거

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지만,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취업가능 체류자격으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이에 해당한

다. 그 외에 단기취업(C-4)은 90일 이하 취업･영리활동 

종사자이고,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의한 취업 종사자

로 협정된 기간에 따라 체류 가능기간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표 1 및 그림 1). 
이주민 관련 선행연구는 그동안 이주민의 ‘지역정착’

보다는 ‘사회통합’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유희

연 등, 2024).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이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이해

된다(국제이주기구, 2011; 신지원, 2011). 한편, 정책 현

장에서는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유입-정착-통합’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뉴질랜드 이민청
5)
은 유입 후 약 

1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적응기간을 정착단계로 제시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민정 등(2023)은 외국인정책의 기

본 틀을 ‘유입-정착-통합’의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정착



유희연

- 560 -

단계에서는 체류외국인이 체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제

도 이해를 바탕으로 체류안정성, 고용 및 주거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이주민의 지역정착(local 

settlement)’은 “이주 후 일정 기간 내에 삶의 질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자 하는 의향”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이때 삶의 질은 이

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이 얽힌 다

차원적 개념이며, 이에 따라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 역

시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민정 등, 2023; 유
희연 등, 2024).

2. 지역정착 의향 영향요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

상으로 특정 지역 내 지역정착 의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한기덕, 2025), 방법론적으로도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

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리학･사회학 등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는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을 측정한 연구가 다

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Speare(1974)는 Wolpert(1965), 
Brown and Moore(1970)의 스트레스-역치 모형(stress- 
threshold model)을 발전시켜 주거 불만족이 이사 의사와 

실제 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하였는데, 주거 만

족도가 이사확률에 유의미한 간접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

수임을 밝혔다. 이후 후속 연구들은 여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유대(social bonds)를 추가하여, 거주 만족도

뿐 아니라 이웃 관계망과 지역사회 결속 또한 이동 의향

을 억제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Speare et al., 1982; 
Oh, 2003).

최인지･신형진(2019)은 이주민의 정주이민 또는 영구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변수(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교육수준, 월 평균소

득), 체류기간과 언어, 가족 관련 변수(결혼상태, 가족동

반 및 친인척 국내거주여부), 기타 통제변수(한국생활 만

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국
내 배우자 유무, 한국어 능력, 한국생활 만족도 등이 체류

연장 희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기덕(2025)은 경북을 사례로 한 이주민의 지속정주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환경 만족도, 취업

상태, 동네 소속감이 지역정착 의향을 높이는 가장 핵심

적인 요인임을 밝혔다. 이원규･이재우(2025)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이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하영(2026)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형 비자사

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도적 유도만으로

는 장기 정주가 담보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요

건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근무시간, 자녀의 양육･교육 환

경 부재가 지역 장기거주 및 미래전망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전성윤･전희정(2024)은 외국인의 소속감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관계적 요인(이웃과의 교류, 한국어 능력), 법
적 요인(체류자격), 문화적 요인(출신국가, 인종, 거주기

간), 환경적 요인(주거환경 만족도, 도시안전 만족도)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주민의 소속감은 이웃 간 

교류, 한국어 능력이 지역 수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민의 정착과정을 출신국과의 관계 속에서 재

해석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관점도 이주 연

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Basch, Glick Schiller and 
Szanton Blanc, 1994). 초국가주의는 이주민이 거주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출신국과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유

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두 국가에 걸친 다중적 소속

(multiple belonging)을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다만 이 관

점의 핵심은 이주민의 삶을 출신국-거주국이라는 단일 국

가 단위를 넘어 초국적 공간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방법론

적 문제의식에 있으며, 출신국과의 유대가 강할수록 거주

국 정착이 약화된다는 일방향적 인과를 상정하지 않는

다. 오히려 출신국과의 사회적･경제적 연결망은 거주국

에서의 정착을 저해하기보다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작동

할 수 있다는 점이 초국적 이주자 기업활동 등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즉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출신국과의 유대와 거주국 정착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공존 가능한 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이상의 이주민 지역정착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 이주민의 지역정착 의향은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성별, 혼인상태, 체류기간, 경제활동 여부 

등), 심리적 특성(거주환경 만족도, 생활만족도, 지역소

속감, 차별의식), 제도적 요인(정책 서비스 충분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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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지역 특성 비교  

구분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 

위치 전라남도 서남부 충청남도 남동부 경상남도 북동부 

주요 산업 제조업(조선업) 농업･제조업 농업･제조업 

외국인 이주노동자 7,403명 4,769명 4,015명

유형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전문인력 1,313명 17.7% 108명 2.3% 153명 3.8%

단순기능인력 3,906명 52.8% 3,465명 72.7% 3,227명 80.4%

정주형 2,184명 29.5% 1,196명 25.1% 635명 15.8%

자료 : 법무부(2023) 토대로 저자 작성, 주 : 본 연구의 응답표본인 표 4와는 상이함.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주민의 지역정착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닌다. 첫째, 공간적 범위의 측면에서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정착 의향 관련 실증연구는 특정 지역 

맥락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최인지･신

형진(2019)과 전성윤･전희정(2024)은 지역 구분 없이 전

국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이질성을 다루지 않았으

며, 한기덕(2025)은 경북이라는 단일 광역단위를 사례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산업구

조나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이주민 집단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원규･이재우(2025)는 비전문취

업(E-9) 노동자만을, 조하영(2026)은 지역특화형 비자사

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실제로 

체류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폭넓

게 포괄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성을 지닌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에 초점을 맞춰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이 상이한 영암

군, 논산시, 밀양시 세 지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일하

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정착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정 이주민 집단에 한정

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폭넓게 포괄함으로써, 지방소멸 대

응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국토연구원이 2024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이다. 해당 조사의 사례지역

은 2023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지역으로, 전남 영암군(7,403명), 충
남 논산시(4,769명), 경남 밀양시(4,015명) 순이다. 
세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

만, 산업구조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영암군은 조선･기계공업 집단화를 목적

으로 조성된 HD현대삼호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활성

화되면서 삼호읍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가 

증가했으며, E-9(49.0%)의 비중이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대신 E-7(17.5%), F-4(15.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선업 관련 숙련인력과 동포 인력이 함께 유입되는 구조

를 보인다.
반면, 논산시(E-9 64.0%)와 밀양시(E-9 72.8%)는 E-9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단순노무 중심의 체류자격 구

조가 뚜렷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E-9 종사자 내부를 업종

별로 살펴보면, 논산시는 총 3,050명 중 제조업(E-9-01) 
1,012명, 농업(E-9-03) 2,009명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더 높으며, 밀양시 역시 총 2,922명 중 제조업(E-9-01) 
1,063명, 농업(E-9-03) 1,725명으로 농업 종사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두 지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세 지역

의 특성을 종합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위 사례지역 내 91일 이상 체류

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이며, 조사

는 각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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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훈련된 조사원을 현장으로 

파견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사례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

적을 고려하여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태국어, 우
즈베키스탄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되어 언어 장벽을 최

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 유효 응답자는 총 180명으

로, 지역별로 영암군 61명(33.9%), 논산시 53명(29.4%), 
밀양시 66명(36.7%)이다. 응답자의 세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체류 특성은 4장 1)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2. 분석변수 

앞의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 의향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이다. 
다만 ‘지역정착 의향’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나 생활기

반의 안정화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문조사상 

단일 문항(“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

은가”)만으로 이를 온전히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이 실제로 측정하는 바, 즉 

현재 거주지역에서 이동 없이 머무르고자 하는 의향을 ‘지
역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이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잔류의향 있음)를 

1,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잔류의향 없음)를 0으로 하는 이

진변수(binary variable)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정착이라는 광의의 개념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범위 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소속감, 동네 관계망, 환경만족

도, 생활만족도, 경제활동 여부로 설정하였다. 소속감은 

이주노동자가 ①모국, ②한국사회, ③지역사회 각각에 대

해 느끼는 소속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태어난 국

가(모국)/한국사회/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다”라는 문

항을 구성하고, 5점 척도(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

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동네 관계망은 “우리

는 서로 알고 지낸다”, “우리는 동네에 관한 일을 이야기

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 “나는 동네

의 행사･모임에 참여한다”의 4개 문항을 5점 척도(①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환경만족도는 ①주거환경(주
택, 교통, 녹지 등), ②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③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④사회환경(외국인 배

려, 포용성 등), ⑤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한다 ~ ⑤매우 만

족한다)로 측정한 뒤,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

다.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아래 ①건강상태, ②재정 및 경제상태, ③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④가정생활, ⑤직장 및 학교에서

의 사회생활의 5개 영역에 대한 행복 정도를 5점 척도(①
매우 불행해졌다 ~ ⑤매우 행복해졌다)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이 문항은 본국에서의 삶과 비

교한 상대적 평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활만

족도와 구분되며, 본 연구의 생활만족도는 이주 이후 삶

의 상대적 개선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경
제활동 여부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진변수

로 측정하였으며(경제활동=1, 비활동=0), 응답자의 89.4% 
(161명)가 경제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수가 지칭하는 공간적 스케일은 상이하다. 
종속변수의 ‘현재 거주지역’은 시･군 단위를, 동네 관계

망은 근린 단위를, 소속감은 모국(국가)･한국사회(국가)･
거주지역(시･군)의 세 공간적 수준을 각각 지칭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모형화하지 않고 병렬적

으로 투입하였으므로, 결과는 각 공간적 수준에 대한 인

식이 잔류의향과 개별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속감과 생활만족도 등은 

지역잔류 의향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들 변수와 잔류의향 사이의 엄밀한 인과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역 소속감은 잔류의향

을 형성하는 심리적 기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제 지

속 거주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만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하기보다, 이들이 잔류의

향과 함께 나타나는 관련요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남성=1), 혼인상태(기혼=1), 체류

기간(입국연도 기준 연속변수), 연령(출생연도 기준 연속

변수), 사례지역(논산을 기준집단으로 한 영암･밀양 더

미변수), 체류자격을 포함하였다. 사례지역 더미변수의 

기준집단은 세 지역 중 잔류의향률이 가장 높은 논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암･밀양의 지역잔류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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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정보

구분 변수 측정문항 변수 설명

종속변수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 의향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습니까? 있음/없음 

독립변수 

소속감 

(모국소속감) 나는 태어난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다.  5점 척도 

(한국사회 소속감) 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다. 5점 척도

(지역 소속감) 나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다.  5점 척도

동네 관계망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다 5점 척도

우리는 동네에 관한 일을 이야기한다. 5점 척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 5점 척도

나는 동네의 행사/모임에 참여한다. 5점 척도

환경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개문항 평균 

 ①주거환경(주택, 교통, 녹지 등) 5점 척도

 ②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5점 척도

 ③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5점 척도

 ④사회환경(외국인 배려, 포용성 등) 5점 척도

 ⑤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5점 척도

생활만족도 

귀하는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문항 평균 

 ①건강상태 5점 척도

 ②재정 및 경제상태 5점 척도

 ③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5점 척도

 ④가정생활 5점 척도

 ⑤직장 및 학교에서의 사회생활 5점 척도

경제활동여부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있음/없음 

통제변수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여성  

혼인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미혼/기혼/이혼･사별 

체류기간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까? 년

연령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세

사례지역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암/논산(기준집단)

/밀양 

체류자격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비자)은 무엇입니까? 
전문인력/단순

기능인력(기준집단)/
정주형(F계열) 

자료 : 저자 작성.

논산 대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낮게 나타나는지를 해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체류자격을 포함한 것은 사례

지역별로 응답자의 체류자격 구성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 

지역 더미 변수 효과가 체류자격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은 단순기능

인력(E-8~9)6)
을 기준집단으로 하고, 전문인력(E-1~7)과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형(F계열) 체류자격 군(F-2, 
F-4, F-5, F-6)을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산팽창

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지역 더미변수와 체류자격 더

미변수 간 VIF는 최대 3.26으로 다중공선성 우려 기준

(VIF>5)을 밑돌아, 두 변수군을 하나의 모형에 함께 투입

하는 데 통계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기
술통계 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체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고, 사례지역별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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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및 흐름 

자료 : AI 생성기 chatgpt.com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통해 지역별･체류자격별 지역 잔류의향의 분포 차이와, 
잔류의향 집단 간 소속감 차이를 검정하였다. 셋째, 이분

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하여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진변수일 때 예측변수의 

효과를 오즈비(odds ratio, OR)로 추정하며, 각 변수의 분

산팽창지수(VIF)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하였다. 넷째,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분석결과의 강건

성을 검토하기 위해, F-6 체류자를 제외한 표본과 E-9 체
류자로 한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로지스틱 회귀모

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IV. 분석결과 

1. 사례지역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실태

본 절에서는 사례지역별 응답자(외국인 이주노동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체류 및 경제활동 특성, 생활환경 

실태 등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요약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전

체적으로 남성(67.8%)이 여성보다 많으나 지역별 편차

가 크다. 영암군은 남성이 83.6%, 밀양시는 65.2%, 논산

시는 52.8%로, 세 지역 모두 남성 응답자의 비중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성비 차이는 표 4에 

제시된 체류자격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본 설문 표본의 체류자격 비중은 표 2에서 제시한 지역 

전체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영암군의 경우 

지역 전체 단순기능인력 비중이 52.8%인 반면 본 설문 표

본에서는 88.5%로 나타나, 표본이 E-9 체류자격자에 다

소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령은 평균 32.4세(표준

편차 7.1세)로 비교적 젊은 층에 해당했다. 
체류자격 특성을 살펴보면,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

(E-9)이 124명(68.9%)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F-6) 25
명(13.9%), 숙련기능인력(E-7) 17명(9.4%) 순으로 나타

났다. 평균 체류기간은 전체 4.8년이었으나 지역별 편차

가 뚜렷하여, 논산시가 6.8년으로 가장 길고, 밀양시 4.8
년, 영암군 3.0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암군이 상대적

으로 최근 유입된 E-9 체류자격자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논산시는 장기 체류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 이유는 취업이 145명(80.6%)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족 결합이 27명(1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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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례지역별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N=180) 영암군(n=61) 논산시(n=53) 밀양시(n=66)

성별: 남성(%) 67.8 83.6 52.8 65.2

평균연령(세) 32.4 31.4 32.1 33.7

혼인상태: 미혼(%) 57.8 50.8 62.3 60.6

국적: 네팔(%)  21.7 44.3 18.9 4.5

체류자격: E-9(%)1 68.9 88.5 54.7 62.1

체류자격: F-6(%) 13.9 3.3 20.8 18.2

체류자격: E-7(%) 9.4 3.3 17.0 9.1

평균 체류기간(년)2 4.8 3.0 6.8 4.8

이주 이유: 취업(%) 80.6 90.2 77.4 74.2

이주 이유: 가족결합(%) 15.0 6.6 17.0 21.2

경제활동 여부(%) 89.4 98.4 83.0 86.4

직업: 단순노무직(%)3 70.2 76.7 61.4 70.2

월평균 임금(만원)4 235.5 244.7 235.7 226.1

만족도: 주거환경 3.6 3.3 3.5 4.0

만족도: 경제환경 3.5 3.2 3.7 3.6

만족도: 복지환경 3.7 3.5 3.8 3.9

만족도: 사회환경 3.6 3.2 3.5 3.9

만족도: 교육환경 3.6 3.3 3.8 3.7

주1 : 주요 체류자격은 본 연구 설문조사 응답자(표본) 기준이며, 표 2 지역현황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주2 : 평균 체류기간은 2024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입국년도를 통해 산출함.
주3 : 직업은 경제활동자(N=161)를 대상으로 산출함. 
주4 : 월평균 임금은 경제활동자 중 임금문항 유효응답자(N=151)를 대상으로 산출함.

그 뒤를 잇는다.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9.4%(161명)가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113명(70.2%)
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235만 

원 수준이었으며, 영암(244.7만 원), 논산(235.7만 원), 밀
양(226.1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환경 만족도

는 전체 평균 기준 복지환경(3.73점), 주거환경(3.62점), 
교육환경(3.59점), 사회환경(3.56점) 순으로 높았고, 경제

환경(3.48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밀양시가 전반

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4 참조).

2. 사례지역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잔

류 의향 현황 및 비교 

전체 응답자 180명 중 현 거주지역에 잔류의향이 있는 

응답자(타 지역 이사를 희망하지 않음)는 106명(58.9%)

이며, 이사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74명(41.1%)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논산시(69.8%)와 밀양시(65.2%)에서 

잔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암군(42.6%)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지역별 잔류

의향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10.35, 
p=.006).

체류자격별로 보면 E-7(숙련기능인력)의 잔류의향률

이 88.2%로 가장 높고, E-9(54.8%)와 F-6(60.0%)은 유사

한 수준이었다. 체류자격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χ²=6.91, p=.032). E-7의 잔류의향률이 높은 것은 

이 체류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장기 체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지역(p=.006)
과 체류자격(p=.032) 모두 잔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여, 지역적 맥락과 체류자격 구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잔류의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일 가능성

을 시사한다(표 5 참조). 
잔류의향 집단과 이사희망 집단 간 소속감을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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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체류자격별 지역잔류 의향 

구분    잔류의향 있음
잔류의향 없음 

(이사희망) 합계 잔류의향률(%) χ²(p)

지역 

영암 26 35 61 42.6
10.35(.006**)논산 37 16 53 69.8

밀양 43 23 66 65.2

체류자격 

E-7 15 2 17 88.2
6.91(.032*)E-9 68 56 124 54.8

F-6 15 10 25 60.0

* p<.05, ** p<.01.
체류자격별 분석은 표본 규모가 충분한 E-7, E-9, F-6(총 166명, 92.2%)만을 대상으로 실시.  

표 6. 지역잔류 의향 집단별 소속감 비교

소속감 유형  잔류의향 있음 잔류의향 없음(이사희망) t값 p값 

모국 소속감 3.85 4.11 2.043 .043*

한국사회 소속감  3.70 3.70 0.040 .968

지역 소속감 3.78 3.76 -0.223 .824

* p<.05.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은 이사희망 집단 평균-잔류의향 집단 평균으로 산출함.

과, 모국소속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2.043, p=.043). 이사희망 집단의 모국소속감 평균

은 4.11점으로 잔류의향 집단의 3.85점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사회 소속감과 지역소속감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모국

에 대한 주관적 소속감과 현재 거주지역 잔류의향 사이에 

부(-)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

한 집단 간 평균 차이만으로 모국소속감이 잔류의향을 낮

추는 인과적 기제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표 6 참조).

3.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분석 

1) 기본모형 분석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별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지역 및 체류자격을 통제변수로 포

함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
를 확인한 결과 최댓값은 3.26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180명이었으

며,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LLR p=.0006). 
모형의 McFadden Pseudo R²는 0.160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요 설명변수 가운데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

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OR=0.517, 95% CI=0.327~0.816, p=.005). 즉 다른 변수

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모국소속감이 1점 증가할수

록 현재 거주지역에 잔류할 오즈는 약 48.3%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국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

적 귀속의식을 측정한 단일 변수이며, 초국가적 행위나 

관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출신국과의 관계 자체가 지역 잔류를 저해한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세 사례지역에서 모

국소속감과 지역 잔류의향 사이에 일관된 부(-)의 관련성

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정(+)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5% 유

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4.235, 
p=.070). 특히 95% 신뢰구간이 0.890~20.149로 넓게 나

타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결과를 경제활동이 지역 잔류의향을 높이는 확

정적인 효과로 해석하거나, 이를 고용안정성 또는 고용

의 질의 효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

하다.
지역변수의 경우 논산을 기준으로 영암은 OR=0.403으

로 잔류의향이 낮은 방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82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류자격을 포함한 다른 요

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영암의 잔류의향이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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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오즈비(OR) 95% 신뢰구간 p값 유의성  

모국 소속감 0.517 [0.327, 0.816] .005 **
한국사회 소속감 0.988 [0.493, 1.982] .973

지역 소속감 0.938 [0.473, 1.861] .856
동네 관계망 1.274 [0.765, 2.122] .353
환경만족도 1.496 [0.872, 2.566] .143
생활만족도 1.676 [0.892, 3.152] .109

경제활동 여부 4.235 [0.890, 20.149] .070 †

성별 0.410 [0.140, 1.203] .104
혼인상태 0.950 [0.426, 2.120] .900
체류기간 0.967 [0.874, 1.071] .521

연령 0.980 [0.926, 1.037] .486
지역: 영암(논산=기준) 0.403 [0.145, 1.122] .082 †

지역: 밀양(논산=기준) 1.044 [0.412, 2.649] .927
체류자격: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기준) 2.923 [0.700, 12.201] .141

체류자격: 정주형(F계열)
(단순기능인력=기준) 1.091 [0.237, 5.016] .911

** p<.01, † p<.10. OR=오즈비(Odds Ratio). N=180, McFadden Pseudo R²=0.160, LLR p=.0006.

은 방향은 유지되었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결과만으로 영암의 독립적

인 지역효과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밀양은 논

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OR=1.044, 
p=.927).

한편, 체류자격 더미를 제외한 모형에서 영암의 오즈비

는 0.380(p=.061)으로, 체류자격을 투입한 이후(OR=0.403, 
p=.08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영암의 낮은 잔

류의향이 체류자격 구성의 차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

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술 통계상 영암은 거주환경 만족

도가 세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나(표 4 참조), 지역 내 생

활여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

은 후속과제로 남긴다. 
한국사회 소속감(OR=0.988, p=.973), 지역소속감(OR= 

0.938, p=.856), 동네 관계망(OR=1.274, p=.353), 환경만

족도(OR=1.496, p=.143)는 전체표본 모형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독립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만족

도 역시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5% 수준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다(OR=1.676, p=.109). 다만 특정 변수가 전체표

본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인이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기는 어렵다. 체류자격이나 이주배경 등 표본 내부의 이

질성에 따라 변수 간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체류자격 구성을 달리한 추가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표 7 참조).
  
2) 주요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강건성 검토 

본 연구의 전체 표본은 비전문취업(E-9), 전문인력(E-7), 
결혼이민(F-6) 등 상이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자격은 취업 가능 여부와 

체류조건뿐만 아니라 가족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이주와 정착의 조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체류자격 집단을 하나의 표본으로 분석할 경우 집단별 특

성이 전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F-6 체류자는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한 E-9 및 E-7 체
류자와 이주배경과 지역 내 생활기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의 강건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F-6 체류자를 제외한 모형과 E-9 체
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국소속감은 표본의 범위를 달리하여도 지

역 잔류의향과 일관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전체 표

본(N=180)에서는 모국소속감이 1점 증가할 때 지역 잔

류의향의 오즈가 약 4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R=0.517, p=.005),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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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체류자격 구성에 따른 지역잔류 의향 관련요인 강건성 분석 

변수 전체표본 F-6 제외 E-9 한정 

모국소속감 0.517** 0.541* 0.443**
한국사회 소속감 0.988 0.723 0.850

지역소속감 0.938 0.869 0.814
동네 관계망 1.274 2.235* 2.106†
환경만족도 1.496 1.740† 1.888†
생활만족도 1.676 1.724 2.282*
경제활동 4.235† 8.386 -

남성 0.410 0.274* 0.216*
혼인상태 0.950 1.217 1.366

영암 0.403† 0.379 0.495
밀양 1.044 0.839 0.937

전문인력 2.923 2.567 -
정주형(F계열) 1.091 0.913 -
McFadden R² .160 .202 .229
모형 유의확률 <.001 <.001 <.001

* 표의 값은 Odds Ratio(OR)임. 기준지역은 논산임.
E-9 한정 모형에서는 체류자격 변수를 제외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표본 내 변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 p<.10, * p<.05, ** p<.01, *** p<.001.

에서도 유의한 부(-)의 관계가 유지되었다(OR=0.541, 
p=.013). E-9 체류자로 표본을 한정한 분석(N=124)에서

도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부(-)의 관련성

을 보였다(OR=0.443, p=.004). 이는 전체 표본에서 확인

된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의향 간의 관계가 F-6 체류자

의 포함 여부에 의해서만 나타난 결과는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모국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적 귀

속의식을 측정한 변수이며, 본 분석결과를 모국과의 초

국적 관계가 지역 잔류의향을 감소시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서는 전체 표본과 하

위표본 간에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

서는 동네 관계망과 지역 잔류의향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OR=1.274, p=.353),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동네 관계망이 높을수록 지

역 잔류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235, p=.017).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네 관계망은 

정(+)의 방향을 보였으며(OR=2.106, p=.050), 5% 유의

수준에는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

체 표본에서 동네 관계망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사회 관계가 지역 잔류의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만족도 역시 전체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나(OR=1.676, p=.109), E-9 체류자만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는 본국 대비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잔류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282, p=.049). 
환경만족도 또한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OR=1.496, p=.143), F-6 제외 모형(OR=1.740, p=.095)과 

E-9 한정 모형(OR=1.888, p=.091)에서 모두 정(+)의 방향

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하위표본별 결과는 체류자격 집

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를 직접 검정한 것이 아니므로, 체류

자격에 따라 동네 관계망이나 생활･환경만족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상이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성의 양상

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별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OR=0.410, p=.104), F-6 체류자를 제외한 모형

에서는 남성의 지역 잔류의향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으

며(OR=0.274, p=.042),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

석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관계가 확인되었다(OR=0.216, 
p=.040). 다만 지역별･체류자격별 여성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성별과 체류자격 및 업종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일

반적인 성별 차이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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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강건성 분석에서도 모국소속감과 지역 잔류

의향 간의 부(-)적 관련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 반

면, 동네 관계망과 생활･환경만족도의 관계는 분석대상

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률적으

로 설명되기보다는 체류자격과 이주배경 등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관련요인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전체 표본에서 특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인의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

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를 

사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와 현재 거주지역

에 대한 잔류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정착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가운데 설문에서 직접 측정된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

역으로의 이사희망 여부’를 지역 잔류의향으로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생활 및 환경 만족도, 동네 관계망, 모국･한

국사회･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과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생활 특

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표본에

서 영암군은 E-9 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논산시와 밀양시는 이에 비해 체류자격 구성

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균 체류기간도 논

산 6.8년, 밀양 4.8년, 영암 3.0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동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구성과 체류 특성이 동질

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잔류의향은 사례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산의 잔류의향률은 69.8%, 밀양

은 65.2%인 반면 영암은 42.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분

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6). 다만 체류자

격과 개인 특성 등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영

암의 오즈비가 논산보다 낮은 방향을 유지하였으나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0.403, 

p=.082). 따라서 지역별 잔류의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영암의 낮은 잔류의향을 독립적인 

지역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암의 낮은 잔류

의향은 체류자격 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거주환

경 등 지역 내 생활여건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국소속감은 지역 잔류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관련성을 나타냈다(OR=0.517, p=.005). 이러한 관계

는 F-6 체류자를 제외한 분석과 E-9 체류자만을 대상으

로 한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에

서 확인된 결과가 특정 체류자격 집단의 포함 여부에 의

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모국

소속감은 출신국에 대한 주관적인 귀속의식을 측정한 단

일 문항으로, 송금이나 본국 방문,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

크 등 초국가적 관계와 행위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출신국과의 관계가 지역정착을 저해한다는 

인과적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네 관계망과 생활･환경만족도의 관련성은 분

석대상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표본

에서는 동네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F-6을 제외한 표본에서는 동네 관계망이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E-9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생활만족도가 유의

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이

주노동자의 지역 잔류의향에 관련되는 요인이 모든 집단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과 이주

배경 등 집단 내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

성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은 집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

를 직접 검정한 것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에 따른 효과 차

이를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상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

정착을 단일한 장소에 대한 귀속이나 일방적인 거주국 편

입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다른 공간적 수준에 

대한 소속과 생활조건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국소속감과 지

역 잔류의향 사이에 일관된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초국가주의 이론 자

체를 입증하는 결과라기보다 복수의 장소에 대한 소속이 

어떠한 조건에서 지역 잔류의향과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

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정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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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하나의 요인에 집중하기보다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F-6 체류자를 제외한 표

본에서 동네 관계망은 지역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OR=2.235, p=.017), E-9 한정 표본에

서도 동일한 방향이 확인되었다(OR=2.106, p=.050)(표 

8 참고). 따라서 취업 목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착 지원

은 고용 연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밖에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E-9 한정 표본에서 

본국 대비 생활만족도가 잔류의향과 유의한 정(+)의 관

련성을 보였다는 점(OR=2.282, p=.049)은 재정･건강･

가정생활 등 생활기반의 안정이 E-9 체류자의 잔류와 관

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모국소속감의 부(-)의 관

련성은 인과적 방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책 목

표로 삼기보다, 잔류의향이 낮은 집단이 직면한 제도적 

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

가 가능한 E-7의 잔류의향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 확대와 가족동반 여건 

개선 등 체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횡단면 자료에 근거한 관련성

이므로, 잔류의향이 높은 이주노동자가 이웃 관계 형성

에 더 적극적이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 여부는 지역 잔류의향과 

정(+)의 방향을 보였으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

났으며,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고용조건 

간 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근로계약

기간, 사업장 변경 경험,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주의 태

도, 직무만족도 등의 구체적인 고용 특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규모가 큰 영암･논산･밀

양 세 지역만을 분석하였으며 비인구감소지역을 비교대

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일반화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 자체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사례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이미 많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외

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잔류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압

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정착 

의향이 높은 응답자가 표본에 더 많이 포함되었거나, 반
대로 정착 여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모국에 대

한 소속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향후 인구감소 정도가 상이한 타 지역이나 비인구감

소지역을 포함한 비교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는 현재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희망 여부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국내 다른 지

역으로의 이동과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구분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역 잔류의향을 실제 장

기정착이나 영구정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E-9 체류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및 지역 간 이동에 제

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측정된 지역잔류 의향에는 자

발적인 정착 선호뿐 아니라 제도적 제약에 따른 이동 가

능성의 제한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표본 규모가 180명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

체류자격별 표본 구성에도 편차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여성 응답자는 결혼이민(F-6) 비중이 높은 논산시에 상

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남성 중심의 제조업 현장에 종

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험은 표본에서 충분히 포착

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성별, 체류자격 등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모국 소속감과 같은 단일 요인

으로 지역잔류 의향의 차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신

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류자격 더미(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정주형)는 체류

자격 구분에 기반한 것으로, 동일한 체류자격 내에서도 

실제 고용의 질이나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체류자격 더미가 이러한 업종 내 이질

성까지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역 

간 잔류의향률 차이가 체류자격, 체류기간, 생활환경 등 

각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씩 설명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분

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 규모가 작아 요인별 설명력

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표본

을 확대한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국소속감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초국가적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는 가족관계, 송금, 본국 방문, 귀환계획 및 초국가적 

사회관계망 등을 함께 측정하고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각 변수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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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매개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동네 관계망은 잔류의향

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고용 안정성이나 생활만족

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매개･상호작용 경로 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註

1) 생활인구는 가. 주민등록인구, 나. 체류인구, 다. 외

국인(등록외국인, 재외동포 거소신고자)으로 정의

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에 따라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

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5% 이상인 시･군･구(행

정안전부, 2025) 

3)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는 2021년에 최초로 도입･

시행되었으므로, 2019년 수치는 당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지정 명단을 소

급 적용한 결과임을 밝혀둠 

4) 동포 대상 단순기능인력 비자인 H-2(방문취업)는 

2026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와 통합 운영 

중임.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은 2024년으

로, 통합 이전의 기존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행함

5) 뉴질랜드 이민청, https://www.new-zealand- 

immigration.com/blogs/migrating-is-an-e

motional-journey

6)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단순기능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E-8, E-9이며,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E-1, E-3, E-7임. F계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은 F-2, F-4, F-5, F-6이 모

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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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유동인구 자료의 일관성 분석: 단양군과 청송군 사례*

박용하***

Analyzing Consistency among Types of Mobile Network-Based 
Floating Population Data: A Case Study of Danyang-gun 

and Cheongsong-gun*

Yongha Park**

요약 : 본 연구는 동일한 이동통신 원자료에서 집계 기준을 달리하여 산출된 유동인구 자료 간 일관성을 검토하고, 자료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양군과 청송군의 2019~2023년 50m×50m 격자 기반 

시간대별, 요일별, 성･연령대별 자료를 활용하여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지역 단위 총량, 셀 단위 값의 편차 및 지역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세 자료의 지역 단위 총량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요일별 자료의 공간적 분포 

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이 자료에서만 양의 값을 갖는 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자료쌍별로 두 자료 모두 

양의 값을 갖는 셀의 값 분포를 비교하면, 시간대별과 요일별 자료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성･연령대별 자료와의 차이가 두드러

졌다. 또한 세 자료 간 상대편차는 유동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으며,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였다. 셋째, 상대편차와 

지역 특성 간 관계는 유동인구 규모를 통제하면 약화되거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목적에 따라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값의 차이를 구분하여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이동통신 자료, 유동인구, 자료 일관성, 격자 단위 분석, 공간적 자기상관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consistency among floating population datasets derived from the same underlying 
mobile network data using different aggregation criteria and identifies considerations for their use. Hourly, 
day-of-week, and sex- and age-specific datasets on a 50m×50m grid for 2019–2023 in Danyang-gun and 
Cheongsong-gun were used to analyze spatial coverage, regional totals, discrepancies in cell-level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loc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gional totals were broadly similar 
across the three datasets, but the day-of-week dataset had the widest spatial coverage, and the proportion of 
cells with positive values only in this dataset generally increased over time. Second, pairwise comparisons restricted 
to cells with positive values in both datasets showed that the hourly and day-of-week datasets had relatively similar 
value distributions, whereas differences involving the sex- and age-specific dataset were more pronounced. Relative 
discrepancies among the three datasets were greater in cells with lower floating population estimates and exhibited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Third, associations between relative discrepancies and local characteristics weakened 
or changed direction after controlling for floating population siz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spatial coverage and differences in values when using these datase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nalysis.
Key Words : Mobile network data, Floating population, Data consistency, Grid-based analysis, Spatial auto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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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

람, 차량 등 이동체의 위치와 이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규모 이동체 집단의 위치 정보

를 높은 시간 해상도에서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함으로

써, 이동체들의 세부적인 이동 양상이 반영된 위치추적 

자료를 생산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대중

교통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산

된 이동체 집단의 위치추적 자료가 관광, 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심원섭 등, 2018; 안은

희･안정국, 2021; 강영옥, 2023). 이 중 이동통신사가 제

공하는 유동인구 통계는 대규모 가입자 집단의 통신 기록

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위치 변동 양상을 반영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김의명 등, 2019; 
배준수 등, 2019; Saluveer et al., 2020; 김재훈 등, 2022).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통계는 기지국에서 수집된 가

입자의 위치 정보를 여러 단계로 가공하여 산출된 추정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동인구라는 용어는 

기지국을 통해 포착된 가입자의 위치 변동 이력을 바탕으

로 추정된 일정 영역 및 기간의 값을 의미한다. 해당 통계

는 동일한 가입자가 분석 기간 중 서로 다른 기지국 영역

에서 유동인구 산정 조건을 충족하면 각 영역의 집계에 

반복하여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특정 시점의 

위치나 통상적인 거주지에 귀속시키는 전통적인 인구센

서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유동인구 통계는 비식별화된 

기지국 단위의 원천 자료에 특성별 가중치(휴대폰 미소

지자 비율, power-off 비율 등)와 지역별 가중치(집객시

설, 통신사 점유율 등)를 적용해 전수화하고, 이를 일정 

규격의 격자에 배분한 뒤 성･연령, 시간대, 요일 등의 기

준으로 가공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형욱 

등, 2022). 그러나 이 자료의 산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구

체적인 가중치 산정 기준이나 전수화 알고리즘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가 산출된 값이 현실을 얼마

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직접 검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국토연구원, 2014).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제한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청 주간인구 등 외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동인구 자료의 현실 반영 정도를 간접적으

로 검토하였다(국토연구원, 2014; 김경태 등, 2015a).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유동인구 통계의 특성과 활용

상의 한계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지역과 

검토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었으며, 시가지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고 산지, 농경지 등 인간 활동의 밀도가 낮은 배후지

역이 넓게 분포하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소도시는 기지국의 분포와 서비스 범위, 전파 

환경, 가입자와 인구 구성 등이 대도시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인구 추정의 불확실성 역시 달라질 가능성

이 있다. 검토 방식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는 외부 자료와

의 정합성에 주로 초점을 둔 반면, 동일한 원천 자료로부

터 시간대, 요일 등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집계된 자료 간 

일관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내부 자료 간의 비교는 유동인구 자료에 대응하는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의 외부 기준자료가 부족한 상황에

서 집계 기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수도권 소도시인 단양군과 청송군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요일별, 성･연령대별로 산출된 통신

사 유동인구 자료 간 일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해석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지역 단

위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총량을 비교한다. 다
음으로 자료 간 셀 단위 값의 절대･상대편차를 측정하고, 
이들 편차의 크기와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자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동일한 원천자료에서 집계 기준을 달리하여 산

출된 유동인구 자료를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료 유형 간 유동인구 분포의 일관성을 검토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유동인구의 개념 정립

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인구는 개인이 귀속되는 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 시점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

로 하는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와 통상적인 거주

지를 기준으로 하는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로 구

분된다(United Nations, 2017).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

는 1960년 조사부터 인구 집계 기준을 현주인구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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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구로 전환하였다(김가은･전광희, 2020). 그러나 상

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는 

통근･통학, 소비, 여가, 관광 등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그

로 인한 빈번한 이동에 따른 인구 소재지의 단기 변동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에 따라 통신, 소비, 통행, SNS 활동 등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자료가 일정 시점에서의 실제 

인구 소재지 분포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인구 소재지 분

포 변화를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로 포착하는 데 활용되

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대규모 가입자 집단의 위치 정보

가 축적된 기지국 수신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구통계

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인구

통계라도 자료원과 측정･집계 방법, 통계가 나타내는 인

구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통계는 가입자

의 위치 변동 이력에서 해당 통신사가 설정한 이동･체류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을 식별하고, 각 구간의 대표 시점

과 위치를 기준으로 집계･가공하여 산출된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로 측정한 특정 지점의 보행량(변미

리･서우석, 2011), 사물인터넷 센서로 감지한 이동량(박
진홍･강민규, 2022)을 유동인구로 집계하였다. 즉, 이동

통신사의 유동인구 통계는 이들 연구에서와 같이 일정 기

간 동안 발생한 인구 유량(flow)을 직접 측정한 값이라기

보다, 특정 시점과 위치에서 포착된 인구 저량(stock)을 

누적･집계하여 인구 유동 규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대리 지표(proxy measure)라고 볼 수 있다.1) 나아가 이동

통신사 간에는 동일한 명칭의 인구통계라도 산출 방법이 

다르거나, 유사한 성격의 인구통계에 서로 다른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한 이동통신사가 동일한 명칭으

로 제공하는 인구통계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산출 기준이

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

는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의 세부

적인 산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인구통계를 이용한 선행

연구 간에는 자료의 종류 및 집계 특성, 그리고 자료 해석

의 바탕이 된 인구 개념에 차이가 있었다(표 1). 예를 들어 

동일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유동인구 계열 자료를 이용하

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활동인구, 서비스인구 등 상이

한 명칭의 인구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였다(국
토연구원, 2014; 곽호찬 등, 2018; 이광섭 등, 2019). 분석 

대상으로서 유동인구를 정의하는 기준 역시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하였다. 박예림･강영옥(2019)은 도보관광코스

의 방문객 분포 추정 과정에서 분석 대상으로 주거인구와 

직장인구를 제외하였으며, 심규원･장진(2019)은 국립공

원의 탐방객 분포 추정을 목적으로 주거인구를 제외한 내

국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동일인의 반복 집

계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김해 등(2018)과 

심규원･장진(2019)은 동일인의 반복 집계를 각각 시간대

와 일자를 기준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곽호찬 등(2018), 김의명 등(2019), 유현진･이건원(2025) 
등의 연구에서는 반복 집계, 전수화 여부 등 자료의 성격

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집계 특성이 충분히 제

시되지 않았다.
유동인구 이외에도 생활인구, 서비스인구 등 이동통신

사가 제공하는 다른 명칭의 인구통계도 선행연구에서 활

용되었다(표 1). 검토한 연구에서 활용된 생활인구와 서

비스인구는 특정 시점에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인구 규모

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현주인구에 기초한 저량형 통계의 

성격을 지닌다.2) 이는 앞서 검토한 유동인구 자료가 일정 

기간 동안 이동 또는 활동 과정에서 포착된 인구를 반복

적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주영･

박헌진(2023)은 생활인구 자료를 활용하면서 유동인구 

개념(해당 연구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사람의 총 

보행량으로 정의)을 기반으로 자료를 해석하였는데, 이
는 저량형 인구 자료를 유량형 인구 개념을 토대로 분석

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이동통신사의 인구통계

는 자료의 종류와 활용 목적에 따라 집계 대상과 방식이 

달라, 명칭만으로는 자료가 나타내는 인구의 범위와 의

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집계 특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자료가 나타내는 인

구의 의미와 연구에서 적용한 인구 개념이 부합하는지 판

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 자료의 집

계 특성을 바탕으로 유동인구의 의미를 규정한다. 본 연

구에서 다루는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통계는 가입자의 위

치 변화 이력에서 일정한 이동･체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를 기준 시점과 위치에 따라 누적･집계하고, 통계적 보정

과 공간적 배분을 거쳐 산출한 추정값이다. 이는 동일인

의 반복 집계를 허용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인구 유동 규

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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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수신 자료 기반 유동인구 관련 통계

인구통계

명칭

인구통계 

자료원
연구

활용된 인구통계의 세부 특성

(중복집계; 전수화; 비고)

유동인구

이동통신사(SKT); 
50m×50m 격자

국토연구원(2014) 기지국 간 중복 집계(동 기지국 내 불허); 전수화; ‘활동인구’로 해석

김경태 등 

(2015a, 2015b, 2016)
시간대 간 중복 집계(동 시간대 내 불허); 전수화; 

‘존재인구’ 추정에 활용(2016)

곽호찬 등(2018)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활동인구’로 해석

이광섭 등(2019) 중복집계 여부 미제시; 전수화; ‘서비스 인구’로 해석

김해 등(2018) 시간대 간 중복 집계(동 시간대 내 불허); 전수화

김의명 등(2019)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심규원･장진(2019)
동 일자 내 중복 집계 불허; 전수화; ‘탐방객’ 추정에 활용

(주거인구 제외･내국인 한정)

유현진･이건원(2025)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보행량’으로 정의

이동통신사(미제시); 
50m×50m 격자

박예림･강영옥(2019)
중복집계 여부 미제시; 전수화; ‘관광지 방문객’ 추정에 활용

(주거･직장인구 제외)

이동통신사(KT); 
50m×50m 격자

정헌규･최용복(2024)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내국인 한정, 주거인구 제외

홍성인 등(2025)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체류자 한정(기준 미제시), 

10세 미만･80세 이상 제외

생활인구

서울 생활인구; 
행정구역

정재훈･남진(2019)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활동인구’로 해석

이유진･최명섭(2018)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현주･저량인구’로 해석

조월 등(2021)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이동통신사(미제시); 
50m×50m 격자

이주영･박헌진(2023)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유동인구’로 해석

이동통신사(KT); 
50m×50m 격자

카마타･남광우(2023) 중복집계･전수화 여부 미제시; 내국인 한정, 10세 미만 제외

서비스

인구

이동통신사(SKT); 
50m×50m 격자

이지윤･강정은(2022) 중복집계 여부 미제시; 전수화; 자료 가공 후 ‘활동인구’로 정의

* ‘미제시’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의미함.

2.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자료의 활용과 

타당성 검토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통계는 교통, 관광, 범죄예방,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객 집계 장비가 설치

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혼잡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김해 등, 2018), 정적인 상주인구 대신 시간대별로 변화

하는 인구 분포를 잠재수요로 반영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을 분석하거나 서비스인구를 추정하는 연구(Lee et al., 
2018; 이광섭 등, 2019) 등이 이루어졌다. 관광 분야에서

는 방문객 집계 및 특성 파악이 어려운 국립공원, 도심 도

보관광코스, 공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객 규모와 세부 이

용 현황을 추정하였으며(박예림･강영옥, 2019; 심규원･

장진, 2019; 홍성인 등, 2025), COVID-19와 같은 외부 충

격에 따른 관광지 방문객의 변동 양상도 분석하였다(정
헌규･최용복, 2024). 이 밖에도 범죄취약지역의 탐색(김
의명 등, 2019), 도심 공원의 입지 분석(Kim et al., 2024), 
대도시 유동인구의 영향요인 분석(곽호찬 등, 2018)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통계는 기존 자료나 집계 시스템의 시공간적 범

위와 해상도 측면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원으로 활용되

어 왔다.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통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자료

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유동인구 통계 또는 이를 가공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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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양군(좌)과 청송군(우) 지도

* Developed surface(2023)은 2023년 토지피복도(중분류) 중 공공시설지역, 공업지역, 교통지역, 문화·체육·휴양지역, 상업지역, 주
거지역 유형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한 지표를 외부 자료와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주간인구 및 주간인구지수와의 비교 연구에서는 두 자료 

간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국토연구원, 2014; 김경

태 등, 2015a, 2016). 유동인구 통계로 추정한 통행발생량

을 기존 조사에 기반한 KTDB 자료와 비교하여 교통 분야

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거나(김경태 등, 2015b), 관
광지의 방문객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방문객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도 하였다(Kim et al., 2020). 한
편 유동인구 자료의 공간 해상도 변화에 따른 수정 가능

한 공간단위 문제(MAUP)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도 이루

어졌다(유현진･이건원, 2025). 이러한 공간단위의 문제

는 외부 자료와의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비교는 주로 세밀한 공간단위의 유동

인구 자료를 더 큰 공간단위로 합역(spatial aggregation)
한 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간단위가 커지면서 상관

관계나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유현

진･이건원, 2025), 합역된 자료에서 확인된 높은 상관관

계만으로 자료 본래의 공간단위에서의 타당성을 판단하

기는 어렵다.
이상의 검토는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집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에 사용

하는 공간단위에서 자료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가 주로 외부 자료와의 비교에 초점

을 두었다면, 동일한 원천자료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제공된 자료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

용 자료의 산출 및 집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
간대별, 요일별, 성･연령대별 자료를 공통된 시공간 단위

로 재구성하여 값과 공간적 분포 범위의 일관성을 분석한

다. 이러한 비교만으로 어느 자료가 실제 인구 유동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집계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양상을 파

악하여 자료의 해석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

할 수 있다.

III. 연구지역, 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상북도 청송군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두 지역은 면적(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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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5km2
과 846.10km2)과 인구 규모(2023년 기준, 각각 

26,473명과 23,099명)가 유사하고, 소규모 시가지와 넓은 

비시가지가 공존하며, 관광 자원이 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

한다(통계청, 2023; 단양군청, 2026; 청송군청, 2026). 단양

군에서는 상업 중심지인 단양읍과 그 남서쪽의 단성면, 공
업시설이 입지한 매포읍 등의 시가화지역이 남한강 유역

과 주요 교통축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청송군에서는 중

심지인 청송읍과 북부의 진보면을 비롯한 소규모 면소재

지가 하천 유역과 주요 국도변을 따라 분포한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주요관광지점의 이용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

인다. 국가승인통계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

면, 2023년 단양군(총 29개 지점)과 청송군(총 11개 지점)
의 연간 입장객 합계는 각각 약 925.1만 명과 87.4만 명으

로, 단양군이 약 10.6배 많았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3). 
이 수치는 특정 관광지점의 입장객을 합산한 것으로 지역 

전체 방문객 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집계 대상 관광지

점의 이용 규모 측면에서 두 지역 간 차이를 보여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면적, 인구 규모, 공간구조 측면에서 유

사성이 있으면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규모에는 차이가 

있는 두 지역을 대상으로, 유동인구 자료 간 일관성의 양

상에도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K텔레콤(SKT)의 50m×50m 격자 기

반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9~2023년이며, 관광 활동이 활발한 봄･여름･가을의 

유동인구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의 5･7･8･10･11
월 자료(총 25개월)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가지뿐

만 아니라 관광지, 탐방로 등 시가지 외부에서도 유동인

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앞서 설명한 두 지역의 다양

한 장소에서 자료 유형 간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일관성 분석에는 동일한 원자료를 시

간대별(TIME), 요일별(WKDY), 성･연령대별(AGE) 기
준으로 집계한 세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자료에

는 24개 시간대, 7개 요일, 성별 2개와 연령대 6개(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를 조합한 12개 성･연

령대 범주로 구분된 일평균 유동인구 값이 월별･격자별

로 기록되어 있다.
SKT의 설명자료와 관계자 질의응답에 따르면, 유동인

구의 집계 대상은 서로 다른 기지국의 전파영역 간 이동이 

관측되고, 이동한 전파영역에서 15분 이상 체류한 가입자

이다. 기지국 간 이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는 집계에

서 제외된다. 동일 가입자가 여러 기지국으로 이동하여 

각각 체류 기준을 충족하면 이론상 시간대당 최대 4회까
지 집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같은 조건을 충

족한 경우에도 반복하여 집계된다. 다만 동일 시간대에 

동일 기지국으로 여러 차례 이동하더라도 해당 기지국에

서는 한 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체류 시간이 둘 이상의 시

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진입 시각을 기준으로 집계한

다.3) 이렇게 집계된 값은 가입자 표본을 전체 인구로 환산

하기 위한 전수화 등의 통계적 보정과 기지국 전파영역 내 

50m×50m 격자에 대한 가중 배분을 거쳐 격자별 값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각 격자에 기록된 값은 해당 위치에서 

직접 관측된 고유 인원수가 아니라, 가입자의 이동･체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집계한 값에 통계적 보정과 공간적 

배분을 적용한 추정값이다. 다만 SKT의 설명자료와 관계

자 질의응답만으로는 전수화의 보정 기준과 격자별 가중

치의 산정 및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자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격자통계와 주

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국가교통정보센터의 표준노드

링크 기반 도로망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거주･경제활

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는 2019~2023년의 100m× 
100m 격자별 인구와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 관광활동 

관련 통계로는 단양군 27개 지점과 청송군 11개 지점의 

월별 입장객 수를 활용하였다(단양군 총 29개 지점 중 위

치 파악이 어려운 2개 지점은 제외). 도로망은 2023년 자

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도로망 발달 특성을 파악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세 단계, 즉 자료 간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총량 비교, 셀 단위 유동인구 값의 차

이 비교,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 분석으로 구성

된다. 분석에 앞서 세 유형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25개 

분석월에 대해 각 자료의 셀별･범주별 일평균 유동인구 

값을 월간 유동인구 총량으로 환산･합산하였다. TIME
과 AGE는 각 셀의 범주별 값을 합산한 뒤 해당 월의 일수

를 곱하였으며, WKDY는 각 요일의 값에 해당 월의 요일

별 일수를 곱한 뒤 합산하였다. 해당 월의 유동인구 총량

이 0보다 큰 셀을 ‘월별 활성셀’, 25개 분석월 중 한 번 이

상 월별 활성셀로 분류된 셀을 ‘전 기간 활성셀’로 정의하

였다. 활성셀은 통신사가 제공한 공식 분류가 아니라 분

석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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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간 비교에서는 동일한 지역･시기･공간단위를 기준

으로 비교 대상 자료 중 하나 이상에서 활성화된 셀로 구

성된 합집합(UNION) 격자와 비교 대상 자료 모두에서 

활성화된 셀로 구성된 교집합(INTERSECTION) 격자를 

구분하였다. 합집합과 교집합 격자는 비교 대상에 따라 

두 자료 또는 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역 특성

을 나타내는 100m×100m 격자통계와의 연계 분석에서

는 50m×50m 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셀을 해당하는 

100m×100m 셀에 대응시키고, 유동인구 값을 자료 유형

별로 합산하였다. 이후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활성 여부

를 판정하고 자료 간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자료 간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

와 지역 단위 총량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별･지역별로 전 

기간 활성셀 수와 월별 활성셀 수, 지역 단위 월별 유동인

구 총량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더불어 셀 단위 

월별 유동인구 값에 대한 기술통계도 함께 제시하였다. 
나아가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 측면에서 자료 간 

포함 관계를 전 기간 활성셀과 월별 활성셀을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이는 활성셀 수의 차이뿐 아니라, 한 자

료에서 활성화된 셀이 다른 자료에서도 활성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월 단위 포함 관

계 분석에서는 세 자료의 합집합 격자에 속한 각 셀의 자

료별 활성 여부를 대조하여, 한 자료에서만 활성화된 경

우와 둘 이상의 자료에서 활성화된 경우를 자료 조합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후 각 유형의 셀 수가 월별 합집합 격

자의 전체 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고, 그 비중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제2단계에서는 자료 간 셀 단위 유동인구 값의 분포 차

이를 검토한 후, 동일 위치의 셀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상

대적 편차와 그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

월별로 TIME–WKDY, TIME–AGE, WKDY–AGE의 세 

자료쌍에 대해 합집합 격자와 교집합 격자를 구분하여 

Kolmogorov–Smirnov(KS) 검정을 실시하였다. 합집합 격

자에서는 한 자료에서만 활성화된 셀을 포함하되 나머지 

자료의 해당 셀 값은 0으로 간주하였으며, 교집합 격자에

서는 두 자료 모두에서 활성화된 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셀을 포함하는 경

우와 제외하는 경우의 값 분포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포 

차이의 크기는 두 자료의 경험적 누적분포함수 간 최대 

차이를 나타내는 KS 통계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어서 자료 간 활성 범위의 차이와 구분하여 동일 위

치에서 나타나는 값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쌍별 

교집합 격자에서는 절대편차(AbsDiff


)를,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에서는 변동계수(CV

)를 산출하였다. 셀 의 

자료 유형 에 대한 월간 유동인구 총량은 

로 정의하

였다. 여기서 ∈이며, , , 는 각각 TIME, 
WKDY, AGE를 의미한다. 자료 유형 간 쌍별 편차는 

 ∈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bsDiff


  




AbsDiff


는 셀 에서 두 자료 , 의 값 차이에 절댓값

을 취한 것이다. 또한 세 자료 간 상대적 편차는 변동계수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셀 에서 세 자료의 유동인구 값

에 대한 산술평균과 모표준편차를 각각  

와 


라고 할 

때, 변동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CV










CV

는 셀 에서 세 자료 값의 평균 대비 표준편차의 상

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세 자료의 

값이 유사하며, 값이 클수록 평균에 비해 자료 간 차이가 

크다. 비음수인 세 값 중 하나 이상이 양수인 경우 CV

의 

범위는 0에서 까지이며, 한 자료에서만 양의 값이 나

타나면 그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 가 된다. 따라서 교

집합 격자의 CV

는 세 자료 모두에서 양의 값이 나타나

는 셀의 상대편차를 나타내는 반면, 합집합 격자의 CV


는 활성 여부의 불일치도 함께 반영한다. 편차 지표의 기

술통계는 지역･월별로 산출한 후, 각 통계량을 25개 분석

월에 걸쳐 평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유동인구 규모와 

CV
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월별로 세 자료의 교

집합 격자를 

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분위별 CV


 

중앙값의 분포를 25개 분석월에 걸쳐 비교하였다. 합집합 

격자에 대해서도 비활성 자료의 값을 0으로 간주하고, 분
위 구분을 교집합 격자와 별도로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쌍별 교집합 격자의 AbsDiff


와 세 자

료의 교집합 격자의 CV

를 대상으로 전역적 Moran’s I를 

산출하여 절대･상대편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였

다(Moran, 1950; 유현진･이건원, 2025). Queen 인접성

에 기초한 행표준화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하였으며, 인접 

셀이 존재하지 않는 고립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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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간대별(TIME), 요일별(WKDY), 성･연령대별(AGE) 자료의 활성셀 수와 유동인구 관련 기술통계

패널 A. 활성셀 수

지역
자료 

유형

지역 전체 

격자 셀 수

세 자료의 전 기간 

활성셀 수

(지역 전체 격자 셀 수 대비 %)

자료별 전 기간

활성셀 수

(지역 전체 격자 셀 수 대비 %)

자료별 월별 

활성셀 수 평균

(표준편차)

자료별 월별 

활성셀 수 

범위

단양군

TIME
314,210 59,543 (18.95)

39,451 (12.56) 20,570.92 (3,322.59) 14,712–25,461
WKDY 59,543 (18.95) 33,566.44 (8,910.19) 19,968–43,526

AGE 42,688 (13.59) 21,911.60 (3,674.25) 15,374–26,620

청송군

TIME
341,227 47,924 (14.04)

32,226 (9.44) 16,870.36 (2,422.75) 12,700–19,913
WKDY 47,924 (14.04) 26,491.88 (6,301.09) 17,742–36,596

AGE 35,078 (10.28) 17,917.44 (2,621.90) 13,466–21,071

패널 B. 유동인구 값 분포

지역
자료 

유형

지역 단위 월별 유동인구 총량 셀 단위 월별 유동인구

전 기간 합계 평균(표준편차)
월별 활성셀 수의 

전 기간 합계(N)
평균(표준편차)

제1/제2/제3
사분위수

단양군

TIME 152,302,063.31 6,092,082.53 (731,291.37) 514,273 296.15 (1,307.29) 12.09 / 32.86 / 130.82
WKDY 152,590,550.21 6,103,622.01 (736,577.92) 839,161 181.84 (1,033.16) 1.84 / 8.72 / 50.92

AGE 151,612,538.99 6,064,501.56 (726,569.57) 547,790 276.77 (1,268.52) 7.44 / 26.97 / 116.56

청송군

TIME 88,777,366.07 3,551,094.64 (535,343.19) 421,759 210.49 (684.48) 13.02 / 35.96 / 129.27
WKDY 88,985,315.00 3,559,412.60 (538,661.30) 662,297 134.36 (555.20) 2.16 / 10.80 / 58.12

AGE 88,242,373.58 3,529,694.94 (530,926.95) 447,936 197.00 (666.00) 8.99 / 30.07 / 116.87

* 전 기간 활성셀 수는 25개 분석월 중 월간 유동인구 총량이 한 번 이상 0보다 큰 고유 셀 수이다. ‘세 자료의 전 기간 활성셀 수’는 

세 자료 중 하나 이상에서 활성화된 고유 셀 수를 의미하며, ‘자료별’은 각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지역 단위 전 기간 합계와 평균(표준편차)은 25개 월별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월별 활성셀 수의 전 기간 합계는 동일 셀의 

월별 중복을 포함한다. 셀 단위 통계량은 25개 분석월의 활성셀 값을 모두 통합하여 산출하였으며, 0과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계적 유의성은 999회의 무작위 순열검정을 통해 판정하

였다. 더불어 2019년, 2021년, 2023년 8월 세 자료의 교집

합 격자에서 산출한 CV

를 지도화하여 상대편차의 공간

적 분포와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3단계에서는 자료 간 셀 단위 값의 차이 및 활성 범위

의 불일치와 지역 특성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세 자

료의 100m×100m 교집합 격자를 대상으로 CV

와 지역 특

성 변수 간 Spearman 상관계수를 지역･월별로 산출하였

다. 이어서 유동인구 규모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

를 통제한 Spearman 편상

관계수를 산출하고, 단순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이들 계

수는 지역･월･변수별로 동일한 유효 셀 집합에서 계산하

였으며, 25개 분석월의 계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요약하

였다. 또한 한 자료에서만 활성화된 격자와 세 자료의 교

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을 비교하여, 자료 간 활성 범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역 특성 변수로는 인구, 종사자 수, 도로밀도(km/km²),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

객 합계를 활용하였다. 도로밀도는 셀 중심점 반경 500m 
이내의 도로 총연장을 버퍼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

며,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는 셀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

운 도로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하였다. 인구와 종사자 

수에는 해당 연도의 격자통계를, 관광지점 입장객 수에

는 해당 연월의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도로 관련 변수는 

2023년 도로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자료 간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총량 비교

표 2는 시간대별(TIME), 요일별(WKDY), 성･연령대

별(AGE) 자료의 활성셀 수와 함께, 지역 단위 월별 유동

인구 총량과 셀 단위 월별 유동인구의 분포에 관한 기술

통계를 제시한다. 세 자료 중 하나 이상에서 25개 분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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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 자료의 월별 활성셀 합집합 내 자료 조합별 구성비 변화

중 한 번 이상 활성화된 셀은 단양군 59,543개, 청송군 

47,924개로 각 군의 행정구역 전역을 포괄하는 격자의 

18.95%와 14.04%를 차지하였다. 두 지역 모두 WKDY의 

전 기간 활성셀 수는 TIME과 AGE보다 많았으며, 세 자

료의 전 기간 활성셀 합집합의 셀 수와 일치하였다. 이는 

TIME과 AGE의 전 기간 활성셀 집합이 WKDY의 집합

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월평균 활성셀 수도 WKDY가 단

양군 약 33,566개, 청송군 약 26,492개로 가장 많았고, 
AGE와 TIME은 각각 단양군 약 21,912개와 20,571개, 청
송군 약 17,917개와 16,870개로 비교적 유사하였다. 지역 

단위 월별 유동인구 총량의 전 기간 합계는 두 지역 모두 

WKDY, TIME, AGE 순으로 많았으나, 이 합계의 자료 

간 차이는 모두 1% 미만이었다. 월별 총량의 평균은 단양

군에서 약 606만~610만, 청송군에서 약 353만~356만으

로 자료 간 차이가 작았으며, 표준편차도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한편 단양군의 월별 유동인구 총량 평균은 

청송군보다 약 1.7배 많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규모에 

이어 유동인구 총량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두 지역의 유동인구 규모는 달랐으나, 각 지역 내

에서는 세 자료의 활성셀 수에 차이가 있는 반면 지역 단

위 총량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공통된 양상이 나타났다.
전 기간 활성셀 집합 비교에서 확인된 자료 간 활성 범

위의 포함 관계가 각 분석월에서도 유지되는지 살펴본 결

과, 두 지역 모두 25개 분석월 각각에서 WKDY의 활성셀 

집합이 TIME과 AGE의 활성셀 집합을 모두 포함하였

다. 이에 따라 모든 분석월에서 TIME 단독, AGE 단독, 
TIME과 AGE만 활성인 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는 

세 자료의 월별 활성셀 합집합을 WKDY 단독 활성셀, 
AGE와 WKDY만 활성인 셀, TIME과 WKDY만 활성인 

셀, 세 자료 공통 활성셀로 구분하여 각 범주의 비중을 제

시한다. 이 중 WKDY에서만 양의 값이 나타나는 WKDY 
단독 활성셀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5월 

단양군 10.3%, 청송군 9.6%에서 2023년 11월 각각 47.3%
와 43.8%로 높아졌다. 반면 세 자료 공통 활성셀의 비중은 

같은 기간 단양군의 경우 81.9%에서 45.9%로, 청송군의 

경우 80.9%에서 50.9%로 감소하였다. AGE와 WKDY만 

활성인 셀의 비중은 분석기간 중 단양군 3.9~7.8%, 청송

군 3.0~9.4%였으며, TIME과 WKDY만 활성인 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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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집합 격자의 셀 단위 편차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와 Global Moran’s I

지역
편차

지표
비교 자료

기술통계 Global Moran’s I
평균

(표준편차)
제1/제2/제3사분위수

평균

(최소~최대)

단양군

AbsD i f f




TIME-WKDY 1.25 (1.37) 0.46 / 0.97 / 1.69
0.24

(0.17~0.51)

TIME-AGE 2.06 (1.91) 0.85 / 1.68 / 2.90
0.25

(0.14~0.50)

WKDY-AGE 1.42 (1.00) 0.61 / 1.25 / 2.06
0.27

(0.14~0.33)

CV  TIME-WKDY-AGE 0.07 (0.12) 0.00 / 0.02 / 0.08
0.47

(0.42~0.51)

청송군

AbsD i f f




TIME-WKDY 1.27 (1.23) 0.47 / 1.01 / 1.78
0.25

(0.20~0.48)

TIME-AGE 2.00 (1.75) 0.83 / 1.64 / 2.85
0.25

(0.17~0.46)

WKDY-AGE 1.37 (0.97) 0.58 / 1.20 / 1.98
0.26

(0.16~0.33)

CV
 TIME-WKDY-AGE 0.07 (0.12) 0.00 / 0.02 / 0.07

0.47
(0.42~0.54)

* 기술통계는 월별 통계량을 25개 분석월에 걸쳐 평균한 값이며, Global Moran’s I는 월별 분석 결과의 평균과 범위이다.

은 두 지역 모두 1.7% 미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 간 

활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셀의 대부분이 WKDY 단독 

활성셀이며, 월별 합집합 격자에서 이 유형의 셀이 차지

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자료 

간 활성셀 수의 차이는 표 2에 제시된 셀 단위 월별 유동

인구의 평균과도 관련된다. WKDY의 셀 단위 평균은 세 

자료 중 가장 낮았으며, 이는 다른 두 자료와 유동인구 총

량이 유사하지만 25개 분석월에 걸쳐 합산한 월별 활성

셀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자료별･시

점별로 활성셀의 구성이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

로, 동일 위치의 셀에서 나타나는 자료 간 값의 차이는 다

음 단계에서 교집합 격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2. 자료 간 셀 단위 유동인구 값의 비교

자료 간 월별 셀 단위 유동인구 값의 분포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먼저 비교 대상인 자료쌍의 월별 합집합과 교

집합 격자를 대상으로 KS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의 모든 분석월에서 TIME–WKDY, TIME–AGE, 
WKDY–AGE 간 분포 차이가 합집합과 교집합 격자 모두

에서 유의하였다(p<0.001). 합집합 격자 검정에서의 KS 
통계량()은 TIME–WKDY 0.18~0.53, TIME–AGE 0.08~ 

0.13, WKDY–AGE 0.10~0.48이었으며, WKDY가 포함

된 두 자료쌍의 는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다. 교집합 격자 검정의 는 TIME–WKDY 0.04~0.09, 
TIME–AGE 0.03~0.15, WKDY–AGE 0.04~0.14였으며, 
시점별 등락은 있었으나 세 자료쌍 모두에서 분석기간 동

안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자료쌍별로 비교하

면, 합집합 격자에서는 50개 지역･월 조합 중 49개에서 

TIME–AGE의 가 가장 낮았던 반면, 교집합 격자에서

는 47개에서 TIME–WKDY의 가 가장 낮았다. 그림 2
의 활성셀 구성과 함께 살펴보면, 활성 범위에서는 TIME
과 AGE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WKDY가 이들 두 자료

보다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반면, 자료쌍별 교집합 격자

의 값 분포에서는 TIME과 WKDY가 상대적으로 유사하

고 AGE와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동일 위치의 셀에서 나타나는 자료 간 값 차이를 활성 

범위의 불일치와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 자료쌍별 교

집합 격자에서는 AbsDiff


를,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에

서는 CV

를 산출하여 편차의 크기와 공간적 자기상관

을 살펴보았다(표 3). 월별 평균을 분석기간에 걸쳐 평균

한 AbsDiff


는 TIME–AGE가 단양군 2.06, 청송군 2.00
으로 가장 높았으며, WKDY–AGE는 각각 1.42와 1.37, 
TIME–WKDY는 각각 1.25와 1.27이었다(월별 중앙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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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동인구 규모 분위별 월별 CV

 중앙값의 분포

평균도 두 지역 모두 같은 순서를 보였음). 세 자료 간 상

대편차를 나타내는 CV

의 월별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분

석기간에 걸쳐 평균한 값은 두 지역 모두 0.07과 0.02였
다. Global Moran’s I는 두 지역의 모든 분석월과 편차 지

표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p=0.001). AbsDiff


의 Moran’s 
I 평균은 자료쌍에 따라 단양군 0.24~0.27, 청송군 0.25~ 
0.26이었으며, CV


는 두 지역 모두 0.47이었다. CV


의 월

별 Moran’s I는 단양군 0.42~0.51, 청송군 0.42~0.54의 범

위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 조합에 따른 교집합 격자에서 

편차의 크기가 유사한 셀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경향

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에서는 

평균적인 상대편차가 작더라도 상대편차가 공간적으로 

무작위하게 분포하지 않았으므로, 자료 간 값의 일관성

을 파악할 때에는 편차의 크기와 공간적 분포를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편차와 유동인구 규모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를 셀별 평균 유동인구(

)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분위별 월별 CV

 중앙값의 분포를 

비교하였다(그림 3의 주황색 부분). 두 지역 모두 유동인

구 규모가 낮은 분위에서 CV

 중앙값이 높았으며, 상위 

분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교집합 

격자에서 유동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자료 간 차이가 평균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CV

는 

자료 간 값의 상대적 불일치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이므

로, 그 크기만으로 제공된 유동인구 값의 정확도를 판단

하기는 어렵다. 합집합 격자에서도 유동인구 규모 분위

가 높아질수록 CV

 중앙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의 파란색 부분). 특히 낮은 분위(1~3분위)에서 

CV

 중앙값이 본 연구의 CV


 최댓값인  에 집중된 것

은, WKDY 단독 활성셀(CV

= )이 해당 분위에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상대편차의 공간적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2019년, 2021년, 2023년 8월의 50m×50m 교집

합 격자에서 산출한 CV

를 지도화한 것이다. 시점과 지

역 간 비교를 위해 CV

의 이론적 범위(0~ )를 등간격

으로 나눈 5개 계급을 공통으로 적용하였으며, WKDY 
단독 활성셀과 두 자료(TIME과 WKDY 또는 AGE와 

WKDY)에서만 활성인 기타 활성셀은 각각 검은색과 연

보라색으로 별도 표시하였다. 두 지역 모두 교집합 격자

의 셀 대부분은 제1계급에 속하였으나, 그 비중은 단양군

에서 2019년 94.51%, 2021년 92.17%, 2023년 89.75%로, 
청송군에서는 각각 93.70%, 92.30%, 91.51%로 감소하였

다. 나머지는 제2~제4계급에 분포하였으며, 제5계급에 

해당하는 셀은 없었다. 이는 지도에 제시된 세 시점에서 

교집합 격자의 상대편차가 대체로 낮은 계급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제1계급을 벗어나는 셀의 비중은 증가하였

음을 보여준다. 교집합 격자에서 CV

가 낮은 셀들은 도

로망을 따라 이어지거나 시가화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 참조). 한편 WKDY 단독 활성셀은 일부 

구간에서 선형으로 이어지거나 국지적으로 밀집하여 나

타났으며, 세 시점을 비교하면 이러한 분포가 점차 더 넓

은 범위에서 관찰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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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9, 2021, 2023년 8월의 유동인구 자료 간 CV

의 공간적 분포 (좌: 단양, 우: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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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0m 교집합 격자의 CV

와 지역 특성 간 단순상관 및 편상관 분석 결과

지역 지역 특성 변수 단순상관계수 평균(표준편차) 편상관계수 평균(표준편차)

단양군

인구(명) −0.33(0.02) 0.03(0.02)

종사자 수(명) −0.40(0.04) 0.01(0.03)

도로밀도(km/km²) −0.24(0.03) 0.07(0.01)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km) 0.20(0.03) −0.10(0.01)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명) −0.13(0.03) 0.02(0.02)

청송군

인구(명) −0.31(0.01) 0.08(0.02)

종사자 수(명) −0.37(0.03) 0.04(0.04)

도로밀도(km/km²) −0.18(0.02) 0.11(0.02)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km) 0.16(0.02) −0.13(0.02)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명) −0.08(0.01) 0.01(0.02)

* 수치는 25개 분석월별 Spearman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의 평균(표준편차)이다. 지역･월･변수별로 결측 셀을 제외하되 유효한 

0은 포함하였으며, 단순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는 동일한 셀 집합에서 계산하였다. 월별 유효 셀 수는 인구가 단양군 1,961–2,370
개, 청송군 2,133–2,444개이며, 종사자 수는 각각 804–1,077개와 600–943개이다. 나머지 세 변수는 단양군 7,336–11,995개, 청송

군 6,608–10,124개이다.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집합 격자

의 CV

와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편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WKDY 단독 활성 격자와 교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을 

비교하였다.

3. 자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 분석

자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간 관계는 유동인구 

값과 활성 범위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세 자

료의 100m×100m 교집합 격자에서 CV

와 지역 특성 간 

Spearma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 절에서 확인

한 유동인구 규모와 CV

 간 관계를 고려하여, 셀별 세 자

료의 평균 유동인구(

)를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활성 범위가 다른 두 자료보다 넓게 나타

난 WKDY에 주목하여 100m×100m WKDY 단독 활성 

격자와 교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을 비교하였다.
CV


와 지역 특성 변수의 값이 모두 확인되는 셀을 대상

으로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인구와 

종사자 수가 적고 도로밀도가 낮을수록 상대편차가 높

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와는 양

의 관계를 보였다(표 4). 이러한 관계의 방향은 두 지역의 

모든 분석월에서 유지되었다.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와도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그 크기는 상대

적으로 작았다(단양군, 청송군 각각 −0.13, −0.08). 그

러나 

를 통제하면 인구의 편상관계수 평균은 단양군 

0.03, 청송군 0.08, 종사자 수는 각각 0.01과 0.04로, 단순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 이
는 유동인구 규모를 고려한 후에는 상대편차와 이 두 변

수 간 관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도로밀도의 편상

관계수 평균은 각각 0.07과 0.11,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

는 −0.10과 −0.13으로 관계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이러

한 방향은 두 지역의 모든 분석월에서 유지되었다. 즉 유

동인구 규모를 통제한 후에는 도로밀도가 높거나 도로에 

가까운 셀에서 상대편차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관
계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작았다.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

의 편상관계수 평균은 각각 0.02와 0.01로 0에 가까웠다. 
이처럼 평균 유동인구를 통제한 후 지역 특성과 상대편차 

간 관계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은, 편차와 지역 

특성 간 관계를 파악할 때 셀별 유동인구 규모를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단순상관･편상관분석에서는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에서 값의 불일치 정도와 지역 특성 간 관계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자료 간 활성 범위가 불일치하는 공간

의 지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WKDY 단독 활성셀에 주

목하였다. 이들 셀은 대부분 유동인구 규모가 매우 작다. 
또한 WKDY만 양의 값을 가져 CV


가 모두  로 일정하

므로, WKDY 단독 활성셀 집합 내에서는 CV

와 지역 특

성 간 상관계수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에 WKDY 단독 활

성 격자와 교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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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KDY 단독 활성 격자와 교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 비교

지역 지역 특성 변수 WKDY 단독 활성 격자 교집합 격자

단양군

인구(명) 4.55 11.74

종사자 수(명) 5.26 15.02

도로밀도(km/km²) 2.06 2.92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km) 0.57 0.47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명) 1,400.74 3,903.55

청송군

인구(명) 4.54 9.71

종사자 수(명) 9.07 13.50

도로밀도(km/km²) 2.00 2.68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km) 0.51 0.45

반경 500m 이내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명) 160.50 480.10

* 수치는 각 집단에서 변수별 결측 셀을 제외하고 산출한 월별 셀 평균을 25개 분석월에 걸쳐 산술평균한 값이다. 결측치는 

0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WKDY 단독 활성 격자에서 월별 유효 셀 수는 인구가 단양군 115–917개, 청송군 90–613개이며, 종사자 

수는 단양군 18–191개, 청송군 9–139개이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WKDY 단독 활성 격자의 평균 인구

와 종사자 수가 교집합 격자보다 적었다. 도로밀도와 주

변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도 낮았으며, 최근접 도로까지의 

거리는 길었다. 주변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는 두 집단 모

두 단양군에서 청송군보다 높았으나, 각 지역 내에서는 

WKDY 단독 활성 격자가 교집합 격자보다 낮다는 공통

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지표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차이의 방향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월별로도 이러한 차이의 방향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청
송군의 종사자 수에서는 25개 분석월 중 5개월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 비교는 유동인구 규모를 통제

하지 않은 두 집단의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지역 특성의 

독립적인 영향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구와 종사자 수에 

관한 결과는 해당 통계가 제공되는 셀에 한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원천자료에서 집계 기준을 달

리한 자료의 지역 단위 유동인구 총량이 유사하더라도, 
셀 단위에서는 자료 간 값과 활성 범위가 모두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값의 차이 측면에서 상대편차는 유동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규모

와의 관계는 상대편차와 지역 특성 간 관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지역 특성을 가진 셀에서 

상대편차가 높다는 결과를 해당 지역 특성의 독립적인 영

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활성 범위 측

면에서는 WKDY 단독 활성 격자가 교집합 격자보다 도

로밀도가 낮고 도로에서 멀었으며, 인구와 종사자 수 통

계가 제공되는 셀에서는 이 두 지표 역시 낮았다. 이는 이

러한 공간을 유동인구가 분포하는 공간으로 파악할지 여

부가 어떤 유형의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활

동 공간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서 양

의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간에 활동

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계자 질의응답을 통해 범주별 일

평균 값이 0.01 미만이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또한 관계자는 집계 범주 수의 차이(시간대별 24개, 
성･연령대별 12개, 요일별 7개)가 WKDY의 활성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는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제공 기준은 유동인구 규모가 작은 셀에서 

자료 간 활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기

간 동안 세 자료의 합집합 격자에서 WKDY 단독 활성셀

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
은 값의 제공 여부가 자료 간 활성 범위의 격차 확대와 관

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주 수의 차이가 제공 여

부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 범위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하려

면, 범주별 원자료와 산출･제공 기준의 변경 여부를 추가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료에서 관찰된 활성 범

위의 확대를 실제 활동 공간의 확산으로 곧바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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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단양군과 청송군의 시간대별, 요일별, 성･연

령대별 유동인구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한 이동통신 원자

료로부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집계된 자료 간 일관성을 

세부 공간단위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료 간 유동인구의 공간적 분포 범위와 지역 

단위 총량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자료 간 셀 단위 값의 

분포 차이와 동일 위치에서 나타나는 절대･상대편차 및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자료의 교

집합 격자에서 상대편차와 지역 특성 간 관계를 유동인구 

규모의 통제 전후로 살펴보았다. 또한 활성 범위의 불일

치가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WKDY 단
독 활성 격자와 교집합 격자의 지역 특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자료의 지역 단

위 유동인구 총량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활성 범위에서

는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지역의 모든 분석월에서 WKDY
의 활성 범위가 TIME과 AGE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합
집합 격자에서 WKDY 단독 활성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 단위 총량

의 유사성이 세부 공간단위에서 활성 범위의 일관성까지 

보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KS 검정 결과 모든 분석

월에서 자료 간 셀 단위 값의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다. 활
성 범위에서는 WKDY가 다른 두 자료와 구분된 반면, 자
료쌍별 교집합 격자의 값 분포에서는 TIME과 WKDY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AGE와의 차이가 두드러져, 비교

하는 측면에 따라 자료 간 유사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에서는 유

동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편차가 높은 경향이 나타

났다. 자료쌍별 절대편차와 세 자료 간 상대편차는 모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여, 편차의 크기가 유사한 셀

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세 

자료의 교집합 격자 중 각 변수의 통계값이 확인되는 셀

에서 상대편차는 인구와 종사자 수가 적고 도로밀도가 낮

거나 도로에서 멀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 유동

인구를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거나 방향이 바

뀌었다. 따라서 상대편차와 지역 특성 간 관계를 해석할 

때에는 유동인구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WKDY 단독 활성 격자는 교집합 격자보다 도로밀도와 

주변 관광지점 입장객 합계가 낮고 도로에서 멀었으며, 
통계가 제공되는 셀에서는 인구와 종사자 수도 적었다. 

두 지역은 유동인구 총량의 규모에 차이가 있었으나, 자
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의 차이는 대체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자료의 활용과 해

석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 전체의 

유동인구 총량이 유사하더라도 세부 공간단위에서는 활

성 여부와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낮은 공간해상도로 합

역한 자료의 비교 결과만으로 세부 공간단위 자료의 일관

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자료 유형 간 유사성은 활성 

범위와 값의 분포 중 어느 측면을 비교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자료의 상호 대체 가능성은 분석 목적(유동

인구의 분포 범위 파악, 특정 영역의 유동인구 규모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유형의 자료를 

결합하거나 비교할 때에는 활성 범위와 동일 위치에서의 

값 차이를 함께 확인하고, 활용한 자료 유형과 선택 근거

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동인구 규모가 작

은 셀에서는 상대편차가 높고 자료 유형에 따라 활성 여

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파악할 때에는 자

료 선택과 값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 자료의 양의 

값이나 비활성 여부만으로 실제 활동의 존재 또는 부재를 

단정하기보다, 현장조사나 독립적인 관측자료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도

록 이동통신사는 전수화 기준, 격자별 가중치의 산정･배

분 방식, 값의 제공 기준 및 변경 이력 등 자료 생산과 제

공 과정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료 간 일관성이 실제 인구 유동을 반영하는 정

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 이동통신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단양군과 

청송군의 일부 시기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대상 지

역과 분석 시기를 확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의 자료에

서도 유사한 불일치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 생산 과정에 관한 정보와 독립적인 기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자료 간 불일치의 원인을 규명하거

나 어느 자료가 실제 인구 유동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 판단하지 못하였다. 현장 계수나 탐방객 기록 등 독립

적인 관측자료와 집계 대상 및 시공간 단위를 맞추어 자

료 유형별 추정값을 검증하고, 전수화, 공간 배분, 값의 제

공 기준 등이 세부 격자값과 활성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편상관분석과 격

자 집단 간 특성 비교는 자료 간 불일치 양상과 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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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를 탐색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

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하고 기지국 

분포, 전파환경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불일치의 발생 원

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註

1) 박진홍･강민규(2022)는 생활인구를 특정 시점의 존

재량(stock), 유동인구를 일정 기간의 이동량(flow)

으로 구분하고, 통신 신호를 기반으로 공간 단위별 

인구수를 집계한 자료는 엄밀한 의미의 유동인구라

기보다 현주인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

였다.

2) 이는 저량형 인구통계의 개념적 특성을 의미하며, 

개별 자료의 실제 반복 집계 처리 방식은 생산기관

의 산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예를 들어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체류한 경

우에는 10시 시간대의 유동인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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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장기 변화와 

공간적 재편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26년의 비교*

윤혜연**·오우석****

A Study on Long-Term Changes and Spatial Reorganization 
of Grade-1 Zones in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of Gangwon State: A Comparison of 2007 and 2026*

Hye-Yeon Yoon**⋅Wooseok Oh***

요약 : 본 연구는 2007년과 2026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대상으로 강원지역의 장기적인 면적 변화와 공간적 재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강원지역 18개 시･군별 1등급 면적률 변화를 산정하고, 공간중첩을 통해 유지지역, 신규 편입지역 및 1등급 제외지

역을 구분하였으며, 유지율과 Jaccard 공간유사도를 활용하여 공간변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1등급 권역은 2007년 

3,901.7km
2에서 2026년 3,519.6km

2로 약 9.8% 감소하였으며, 전체 유지율은 60.2%, Jaccard 공간유사도는 0.463으로 나타났

다.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에서는 두 시점 간 시･군별 면적률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284), Spearman 

순위상관은 높게 나타났다(ρ=0.829, p<0.001). 또한 면적률 변화와 Jaccard 공간유사도를 바탕으로 시･군을 네 가지 장기 

변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장기 변화를 평가할 때 면적 증감뿐만 아니라 동일 공간의 

유지와 공간적 재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생태･자연도, 강원지역, 장기 변화, 공간적 재편, Jaccard 공간유사도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long-term changes in area and spatial reorganization of grade-1 zones in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of gangwon state, by comparing data from 2007 and 2026.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grade-1 zones were calculated for 18 municipalities, and spatial overla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ersistence, gain, and loss areas. Persistence rate and Jaccard similarity were then used to evaluate the degree 
of spatial chan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area of grade-1 zon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9.8%, from 
3,901.7km2 in 2007 to 3,519.6km2 in 2026, with an overall persistence rate of 60.2% and a Jaccard similarity of 
0.463.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indic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unicipal grade-1 zone ratios between 
the two years (p=0.284), whereas the Spearman rank correlation was high (ρ=0.829, p<0.001). In addition, the 
municipalit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long-term change types based on changes in grade-1 zone ratios and 
Jaccard similar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ong-term changes in grade-1 zones should be evaluated by considering 
not only changes in area but also the persistence of the same spatial locations and the degree of spatial reorganization.
Key Words : Ecological and natural map, Gangwon state, Long-Term change, Spatial reorganization, Jaccard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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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생태･자

연도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을 근거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한 주제도이다(국립생태원, 2025).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제1호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멸종위

기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생물다

양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에 해당한다(법제처 국

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분

포와 변화는 지역 차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공간계획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도 국토환경성평

가지도 등의 국가 환경주제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거나(김유훈 등, 20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협

의 등에 활용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태･자연도는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포함한 총 15개 

생태계 조사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전국 800개 도엽

이 작성되며(국립생태원, 2025), 최신 생태계 및 환경 변

화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피복지도와 임상도 등을 함께 활

용하여 구축된다(강다인 등, 2023). 따라서 조사자료의 

지속적인 갱신과 축적, 유관 환경주제도의 현행화,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등에 따라 동일한 지역이라도 시기

에 따라 1등급 권역의 면적과 공간 분포가 달라질 수 있

다. 이에 장기간의 생태･자연도 변화 분석은 1등급 권역

의 면적 증감뿐만 아니라 기존 1등급 유지 지역과 새로 편

입된 지역, 다른 등급으로 변화한 지역의 공간분포를 함

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태･자연도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

는 시기별 등급 면적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생태･자연도를 비교하여 등급별 면적 증감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오우석 등

(2023)은 2017~2021년 전국 생태･자연도를 대상으로 등

급별 면적 비율의 변화와 지역별 1등급 분포 특성을 분석

하였고, Ko et al.(2024)은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현황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윤혜연･오우석(2025)은 

2022~2025년 생태･자연도로 시도별･등급별 면적 변화

를 비교하였고, Leem et al.(2025)은 접경지역의 2007년 및 

2025년 생태･자연도를 비교하여 장기간에 걸친 등급별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생태･자연도의 시

기별 등급 현황과 면적 변화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

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1등급 권역이 실제 공간상에서 어

느 정도 유지되었는지와 신규 편입지역 및 등급 변화지역

의 공간적 재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한편, 시계열 범주형 공간자료에서는 범주별 면적 변화

와 실제 공간적 위치의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Pontius et al.(2004)은 토지피복 변화 분석에

서 단순 순변화(net change)만으로는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각 범주의 지속(persistence), 증
가(gain), 감소(loss) 및 공간적 교환(swap)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동일 범주의 증가와 

감소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 최종적인 순면적 변화는 작게 

나타나더라도 실제 공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Pontius and Millones(2011)는 지도 간 차이

를 범주의 양적 차이(quantity disagreement)와 공간적 

배치 차이(allocation disagreement)로 구분함으로써, 범
주별 총량의 유사성이 반드시 공간적 일치를 의미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두 시점에서 1등급 권역의 전체 

면적이 유사하더라도 해당 권역의 실제 분포 위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면적 변화와 공간적 재편을 구분

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26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대상으로 강원지역에서 나타난 장기적인 면적 

변화와 공간적 재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강원지

역은 국가 3대 핵심 생태축인 DMZ축, 백두대간축, 연안

축을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이 나타나

지만(강원연구원, 202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

치하면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됨

에 따라 급격한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임
동일, 2020). 따라서 보전과 개발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

립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학술적‧정책적 연구 가치가 매

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강원지역 시･군별 1등급 권역의 

면적과 면적률 변화를 산정하고, 두 시점의 공간중첩 

분석을 통해 1등급 유지지역, 신규 편입지역 및 기존 1등
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변화한 지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Jaccard 유사도 지수를 적용하여 두 시점 간 1등급 권역

의 공간적 중첩 수준을 정량화하고, 면적률 변화와 Jaccard 
유사도를 종합하여 시･군별 장기 변화유형을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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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출처: 산림청(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

II. 연구지역 및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연구대상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지역) 전역이

며, 분석단위는 강원지역 18개 시･군으로 설정하였다(그
림 1). 강원지역은 산악 및 산림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태
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이 구분되어 뚜렷

한 지형적 차이를 나타낸다. 영동지역은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해안평야가 협소한 반면, 영서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며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하천

과 분지가 발달해 있다(강원특별자치도청). 이와 같이 강

원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산림은 생물종 서식공간

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

수원과 수자원 공급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조장환 등, 2020).
강원지역은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 

생태축이 함께 분포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출발하

여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크

고 긴 산줄기로,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이자 문화역사, 
생태환경, 지형 경관 등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이광

률, 2016). DMZ 일원에는 101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멸

종위기종의 약 38%가 분포한다. 이에 생물다양성의 가치

를 인정받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지대로 잘 알려져 있다

(DMZ포털).
강원 북부의 DMZ 및 접경지역은 장기간 인간의 이용

과 접근이 제한되면서 자연천이와 자연복원 과정이 진행

되었으며, 산림･습지･하천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나타

난다. DMZ 일원 자연환경 조사에서도 강원 접경지역의 

여러 습지와 산림지역이 생물종 다양성, 수리･수문 기능 

및 생태건강성 등의 측면에서 높은 보전가치를 갖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듯 강원지역은 

대규모 산림지역을 기반으로 백두대간과 DMZ 등 주요 

생태축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농경지, 접경

지역, 산악지역 및 동해안 지역 등 시･군별 자연환경과 토

지이용 특성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공간적 분포와 장기간에 걸친 유지, 신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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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흐름도

입 및 등급 변화의 지역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

한 연구지역으로 강원지역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2007-2026년 생

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장기적인 면적 변화와 공간적 

재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시점의 생태･자연

도를 동일한 공간단위에서 비교하기 위해 2025년 시･군 

행정구역 경계를 공통 분석경계로 적용하였다(국가데이

터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때, 생태･자연도의 실제 작

성범위를 고려하여 해양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DMZ 등의 접경지역에서 생태･자연도 작성범위가 행

정구역 경계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생태･자연도 작성범

위에 맞춰 분석경계를 조정하였다. 또한, 2007년과 2026
년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을 추출하였고, 모든 공

간자료는 EPSG 5186 좌표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공간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형의 유효성을 검사･정비한 후 강원지역 경계를 기준

으로 자료의 공간범위를 통일하였다. 자료의 전처리와 공

간분석 및 통계분석은 Python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공
간자료의 처리와 공간연산에는 GeoPandas1)와 Shapely2)

를 활용하였으며, 속성자료 정리와 수치계산에는 pandas3) 
및 NumPy4)를, 통계검정에는 SciPy5)를 활용하였다. 두 

시점의 공간자료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와의 교차연산

을 수행한 후 각 시･군별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을 산정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분석절차는 그림 2와 같다.

Input data 단계에서는 2007년 및 2026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행정구역 경계자료를 수집하였다. Prepro-
cessing 단계에서는 좌표계 통일(CRS Harmonization), 
도형 유효성 검증(Geometry Validation), 연구지역 경계 

기준의 Clipping을 수행하였다. Analysis 단계에서는 면

적 변화, 공간중첩, 유지율･Jaccard 공간유사도 등 공간

지표를 산정하였고, Statistics 단계에서는 Wilcoxon 부
호순위검정과 Spearman 순위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Change Typology 단계에서 면적률 변화방향

과 Jaccard 공간유사도 중앙값을 기준으로 4가지 장기 변

화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 차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1등급 면적뿐만 아니라 각 시･군 전체 면적

에서 1등급 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산정하였다. 시･

군별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률은 식 (1)에 따라 계산하

였다. 여기서 Rmt는 시･군 m의 시점 t에서 생태･자연도 1
등급 면적률(%), Amt는 해당 시･군의 시점 t에서의 1등급 

면적, Am은 해당 시･군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을 의미한

다. 두 시점 간 장기적인 변화 정도는 2026년 면적률에서 

2007년 면적률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변화량은 

%p(percentage point)로 표현하였다. 이때, 양(+)의 값은 

2007년에 비해 2026년의 1등급 면적률이 증가한 것을, 음
(-)의 값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시점의 시･군

별 1등급 면적률 순위를 비교하여 지역 간 상대적 분포구

조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였다.

1등급 면적률(%) 계산식








× 식 (1)

면적 또는 면적률의 증감만으로는 두 시점 사이에 1등
급 권역의 공간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Pontius et al.(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속(persistence), 
증가(gain), 감소(loss)의 개념으로 2007년 및 2026년의 

1등급 권역을 중첩 분석하였다. 2007년과 2026년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1등급으로 나타난 공간은 유지지역

(persistence), 2007년에는 1등급이 아니었으나 2026년에 

새롭게 1등급으로 포함된 공간은 신규 편입지역(gain), 
2007년에는 1등급이었으나 2026년에는 1등급에서 제외

된 공간은 1등급 제외지역(loss)으로 정의하였다. 구분된 

공간에 대해 시･군별 유지면적, 신규 편입면적 및 1등급 

제외지역 면적을 각각 산정하고, 강원지역 전체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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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수준에서 장기적인 공간변화 규모를 비교하였다.
기준시점인 2007년의 1등급 권역이 2026년까지 동일

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
등급 권역 유지율(persistence rate)을 산정하였다. 유지

율은 2007년 1등급 전체 면적에 대한 두 시점 공통 1등급 

면적의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식 (2)로 계산하였다. 여기

서 PRm은 시･군 m의 1등급 권역 유지율(%), Pm은 해당 

시･군에서 2007년과 2026년에 공통적으로 1등급으로 유

지된 공간, Gm,2007은 2007년의 전체 1등급 권역이며, A는 

해당 공간의 면적을 의미한다. 유지율이 높을수록 2007
년의 기존 1등급 권역이 2026년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많

이 유지된 것을 의미하며, 유지율이 낮을수록 기준시점

의 1등급 권역 중 2026년에 동일 위치에서 유지된 면적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1등급 권역 유지율(%) 계산식 





 





× 식 (2)

두 시점의 1등급 권역 전체에 대한 공간적 일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Jaccard 공간유사도(Jaccard 
similarity)를 산정하였다. Jaccard 지수는 두 집합의 교집

합과 합집합의 비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제안되었으며(Jaccard, 1901),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1등급 면적을 두 시점 중 한 시점 이상

에서 1등급으로 나타난 전체 공간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

산하였다.

Jaccard 공간유사도 계산식

 
 ∪ 



 ∩ 


 식 (3)

여기서 Jm은 시･군 m의 Jaccard 공간유사도이며, Gm,2007

과 Gm,2026은 각각 2007년과 2026년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의미한다. Jaccard 공간유사도는 0~1 사이의 값

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시점에서 1등급으로 나타

난 공간의 위치적 일치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두 시

점 간 공간적 재편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지율

이 기준시점인 2007년 1등급 권역의 존속 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인 반면, Jaccard 공간유사도는 두 시점의 신규 편

입과 등급 변화를 모두 반영하여 전체적인 공간적 일치 

정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지율을 통해 

기존 1등급 권역의 지속성을 파악하고, Jaccard 공간유

사도를 통해 두 시점 간 전체적인 공간 재편 정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2007년과 2026년 사이 시･군별 생태･자연도 1등급 면

적률의 전반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 Wilcoxon, 1945)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동일한 

18개 시･군에서 측정된 두 시점의 대응자료이며, 지역 수

가 제한적이고 자료의 정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모수 대응표본 검정을 적용하였

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7년
에 상대적으로 높은 1등급 면적률을 보였던 시･군이 2026
년에도 높은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Spearman 순위상관분석(Spearman rank correlation; 
Spearman, 1904)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점의 면

적률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과 별개

로, 강원지역의 시･군 간 1등급 면적률의 상대적 분포구

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장기적인 변화방향과 공간적 재

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률 변화량과 

Jaccard 공간유사도를 결합한 규칙 기반 변화유형 분석

을 수행하였다. 면적률 변화량이 0 이상인 지역은 확대지

역, 0 미만인 지역은 축소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적 

안정성과 재편 정도는 18개 시･군의 Jaccard 공간유사도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 변화유

형을 안정적 확대형(Stable Expansion), 재편적 확대형

(Reorganized Expansion), 안정적 축소형(Stable Con-
traction), 재편적 축소형(Reorganized Contraction)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Jaccard 공간유사도의 중앙값은 

연구대상 시･군 간 상대적인 공간재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본 유형화는 통계적 군집

분석이 아닌 규칙 기반의 상대적 분류로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1등급 권역의 장기 면적 변화

강원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2007년 3,901.7 
km2에서 2026년 3,519.6km2로 감소하였으며, 두 시점 

간 순감소면적은 약 382.1km2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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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7년 및 2026년 시･군별 1등급 면적률 비교

대비 약 9.8% 감소한 수준이다. 18개 시･군의 평균 1등급 

면적률 역시 2007년 20.5%에서 2026년 19.1%로 감소하

였으며, 평균 변화량은 –1.4%p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

역별 변화 양상과 변화폭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3). 면적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해시로, 2007년 

4.8%에서 2026년 20.6%로 증가하여 +15.8%p의 변화를 

보였다. 이어 철원군(+5.3%p), 강릉시(+4.8%p), 춘천시

(+3.0%p), 원주시(+2.6%p)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

다. 반면 정선군은 36.7%에서 22.8%로 감소하여 -13.9%p
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인제군(-10.5%p), 양구군

(-8.5%p), 삼척시(-5.7%p), 태백시(-4.7%p)에서도 비교

적 큰 감소가 확인되었다(그림 3). 이와 같이 강원지역 전

체에서는 1등급 권역이 감소하였으나, 시･군별로는 증가

와 감소가 모두 나타나 지역별 변화와 변화폭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2. 1등급 권역의 공간적 재편 특성

2007년과 2026년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공간중

첩한 결과, 2007년 1등급 권역 가운데 2,347.8km2(60.2%)
가 2026년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유지되었다. 반면 1,553.9 

km2는 2026년에 1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변화하였으

며, 1,171.8km2는 신규로 1등급에 편입되었다. 두 시점 간 

순감소면적은 382.1km2였으나, 실제 공간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신규 편입과 1등급 제외가 동시에 나타났

다. 시･군별로도 신규 편입과 1등급 제외 면적의 규모에

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강원지역 전체의 순면적 변화만으로는 시･군별 

공간변화 규모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편입과 1등급 제외가 동시

에 크게 나타나, 총면적 변화와 실제 공간적 재편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지지역, 신규 편입지역 및 1등급 제외지역은 강원지

역 전역에 걸쳐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동일 시･군 내부에

서도 서로 다른 공간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그림 5). 즉, 
장기적인 변화는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집중되기보다 

각 시･군 내부에서 유지와 신규 편입, 1등급 제외가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공간적 변화의 정도를 시･군별로 정량화하

기 위해 유지율과 Jaccard 공간유사도를 비교하였다. 시･

군별 유지율을 살펴보면 동해시가 85.3%로 가장 높았으

며, 영월군(84.1%), 원주시(83.9%), 양양군(70.6%),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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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7-2026 시･군별 1등급 권역 신규 편입 및 1등급 제외지역 면적

그림 5. 2007-2026년 1등급 권역의 공간변화

군(68.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속초시는 2.2%로 가장 

낮았으며, 고성군(21.3%), 양구군(45.6%), 춘천시(49.0%), 
정선군(50.1%) 순으로 낮은 유지율을 보였다(그림 6). 두 

시점 간 전체적인 공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Jaccard 공간

유사도는 강원지역 전체에서 0.463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시점 중 한 시점 이상에서 1등급으로 나타난 전체 공간 

가운데 약 46%가 두 시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의

미한다. 시･군별로는 영월군이 0.710으로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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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7-2026년 시･군별 1등급 권역 유지율(%)

며, 인제군(0.625), 양양군(0.600), 태백시(0.598), 삼척
시(0.524)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속초시는 0.017
로 가장 낮았으며, 고성군(0.133), 동해시(0.193), 춘천시

(0.288), 강릉시(0.302) 순으로 낮았다. 특히 동해시는 유

지율이 85.3%로 높았으나 Jaccard 공간유사도는 0.193으
로 낮았는데, 이는 기존 1등급 권역의 대부분이 유지되는 

동시에 신규 편입지역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공간의 중첩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7년과 2026년의 시･군별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률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W=60.0, 
p=0.284로 나타나 두 시점 간 시･군별 1등급 면적률의 전

반적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18개 

시･군을 하나의 대응표본 집단으로 보았을 때 2007년과 

2026년 사이에 일관된 방향의 면적률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2007년과 2026년의 시･군별 1
등급 면적률에 대한 Spearman 순위상관분석 결과, 상관

계수는 ρ=0.829, 유의확률은 p<0.001로 나타나 두 시점 

간 높은 양의 순위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군별 면적

률의 변화방향은 일관되지 않았지만, 2007년에 상대적으

로 높은 면적률을 보였던 시･군은 2026년에도 대체로 높

은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시･군 간 1

등급 면적률의 상대적 분포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된 반면, 실제 1등급 권역의 공간적 위치는 지역별로 상

당한 재편이 나타났다.

3. 시･군별 장기 변화유형

2007-2026년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률 변화방향과 

Jaccard 공간유사도를 결합하여 18개 시･군의 장기 변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 축소형(Stable Contraction)
은 7개 지역, 재편적 확대형(Reorganized Expansion) 6
개 지역, 재편적 축소형(Reorganized Contraction) 3개 

지역, 안정적 확대형(Stable Expansion) 2개 지역으로 구

분되었다(그림 7, 표 1).
안정적 축소형에는 양양군, 화천군, 태백시, 삼척시, 양

구군, 인제군 및 정선군이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은 1등
급 면적률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적 일

치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유형 평균 면적률 변

화량은 -7.3%p, 평균 Jaccard 공간유사도는 0.515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 1등급 권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가 일

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면적이 축소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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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등급 면적률 변화와 Jaccard 공간유사도에 따른 시･군별 장기 변화유형

표 1. 강원지역 시･군별 1등급 권역의 장기 변화지표

시･군 면적률 변화(%p) 유지율(%) Jaccard 공간유사도 장기 변화유형

강릉시 +4.8 54.0 0.302 재편적 확대형

고성군 -2.4 21.3 0.133 재편적 축소형

동해시 +15.8 85.3 0.193 재편적 확대형

삼척시 -5.7 63.0 0.524 안정적 축소형

속초시 -3.1 2.2 0.017 재편적 축소형

양구군 -8.5 45.6 0.385 안정적 축소형

양양군 -3.3 70.6 0.600 안정적 축소형

영월군 +0.5 84.1 0.710 안정적 확대형

원주시 +2.6 83.9 0.350 재편적 확대형

인제군 -10.5 68.1 0.625 안정적 축소형

정선군 -13.9 50.1 0.447 안정적 축소형

철원군 +5.3 65.7 0.350 재편적 확대형

춘천시 +3.0 49.0 0.288 재편적 확대형

태백시 -4.7 67.6 0.598 안정적 축소형

평창군 -3.6 51.8 0.380 재편적 축소형

홍천군 +2.4 64.8 0.447 안정적 확대형

화천군 -4.2 53.9 0.425 안정적 축소형

횡성군 +0.4 55.4 0.375 재편적 확대형

재편적 확대형에는 동해시, 철원군, 강릉시, 춘천시, 원
주시 및 횡성군이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의 평균 면적률 

변화량은 +5.3%p로 증가하였으나 평균 Jaccard 공간유

사도는 0.31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단순하게 기존 1등급 권역이 확대된 것이 아닌, 신
규 편입지역의 증가와 함께 공간적 위치의 재편이 크게 

나타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재편적 축소형에는 고성군, 속초시 및 평창군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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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지역의 평균 면적률 변화량은 -3.0%p였으며, 
평균 Jaccard 공간유사도는 0.177로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속초시와 고성군은 두 시점 간 공간적 일치

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1등급 권역의 감소와 함께 공간적 

재편이 크게 발생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안정

적 확대형에는 홍천군과 영월군이 포함되었다. 두 지역

의 평균 면적률 변화량은 +1.5%p였으며, 평균 Jaccard 공
간유사도는 0.5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

존 1등급 권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면

적이 확대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장기 변화는 단순한 

확대와 축소만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증가 또

는 감소 방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기존 1등급 권역의 공

간적 유지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확대지역 중에서도 공간적 재편이 크게 나타난 지역

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축소지역 역시 기존 공간을 비교

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감소한 지역과 공간적 위치 자

체가 크게 변화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IV. 결론 및 고찰

1. 장기간 면적 변화와 공간적 재편의 의미

강원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2007년 대비 

2026년에 약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면

적의 감소보다 더 주목할 점은 2007년 1등급 권역 가운데 

2026년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유지된 비율이 60.2%에 그

쳤고, 두 시점 간 Jaccard 공간유사도 역시 0.463으로 나

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면적의 순감소가 약 382km2

였음에도 실제 공간에서는 1,553.9km2의 1등급 제외와 

1,171.8km2의 신규 편입이 동시에 발생하였음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장기 변화

를 단순한 면적 증감만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공간에서 발

생한 변화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다. 순면적 변화는 신규 편입과 1등급 제외가 서로 상쇄된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면적 증감만으로는 실제 공간

변화 규모를 충분히 나타내기 어렵다. Pontius et al.(2004) 
연구에서도 범주형 토지변화 분석에서 순변화만으로는 

실제 변화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지속･증가･감

소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생태･자연도 장기 변화에서도 전체 면적의 증감뿐만 

아니라 기존 1등급 권역의 유지 여부와 신규 편입 및 제외

지역의 공간분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지(Persistence), 신규 편입(Gain), 

1등급 제외(Loss)의 공간중첩 분석은 이러한 단순 면적

비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Pontius 
and Millones(2011)가 제시한 양적 차이와 공간배치 차

이의 구분과 같이, 범주의 총량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공

간적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의 장

기 변화 분석에서는 총면적과 공간적 위치 변화를 구분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군별 1등급 면적률에 대한 Spearman 순위상

관계수가 0.829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약 20년의 기간 

동안 강원지역 내 시･군 간 상대적인 1등급 분포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2007년에 상대적

으로 높은 1등급 면적률을 보였던 지역은 2026년에도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강원지역 전체의 

Jaccard 공간유사도는 0.463에 그쳤으며, 속초시, 고성군, 
동해시, 춘천시 및 강릉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공간적 일치도가 나타났다. 높은 Spearman 순위상관(ρ
=0.829)은 시･군 간 상대적 순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반

면, 전체 Jaccard 공간유사도 0.463은 실제 1등급 권역의 

위치적 중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군 간 상대적인 1등급 분포의 위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개별 시･군 내부에서는 실제 

1등급 권역의 위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구역 단위의 면적통계만

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간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

로, 생태･자연도의 장기 변화를 평가할 때 지역별 면적

률 비교와 실제 공간중첩 분석을 병행할 필요성을 뒷받

침한다.

2. 시･군별 변화유형과 공간적 특성

시･군별 변화유형 분석에서는 안정적 축소형(Stable 
Contraction)이 7개 시･군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재
편적 확대형(Reorganized Expansion) 6개, 재편적 축소

형(Reorganized Contraction) 3개, 안정적 확대형(Stable 
Expansion) 2개 시･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변화가 단순한 증가

와 감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변화의 방향과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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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정도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안정적 축소형은 1등급 면적

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두 시점 간 공간적 일치도는 상대적

으로 높게 유지된 유형이다. 이는 기존 1등급 권역의 전체

적인 공간구조가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일부 영역이 제외

되면서 면적이 축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제군, 정
선군, 삼척시 등은 1등급 제외지역 면적도 비교적 크게 나

타났으나, 기존 1등급 권역의 상당 부분이 동일한 위치에

서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동해시, 철원군,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및 횡성군

은 재편적 확대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지역은 1등급 면

적률이 증가하였음에도 Jaccard 공간유사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1등급 권역의 상당 부분이 

유지되는 동시에 신규 편입지역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

인 공간 중첩비율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동해

시는 면적률 증가폭이 +15.8%p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07년 1등급 권역의 유지율 역시 85.3%로 매우 높았으

나 Jaccard 공간유사도는 0.193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1등급 공간의 대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당한 면

적의 신규 편입지역이 추가되어 두 시점의 전체 공간범위

가 크게 달라진 사례이다. 따라서 유지율과 Jaccard 공간

유사도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지표가 아니며, 두 지표를 

함께 분석할 경우 기존 공간의 존속과 전체 공간구조의 

변화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재편적 축소형에 포함된 속초시와 고성군에서는 1등

급 면적률 감소와 함께 매우 낮은 Jaccard 공간유사도가 

나타났다. 특히 속초시는 유지율과 공간유사도 모두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두 시점 간 1등급 권역의 

공간적 일치도가 매우 낮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홍천

군과 영월군은 안정적 확대형으로 분류되어 기존 1등급 

권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면적

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군별 유형

이 특정 권역에서 뚜렷하게 군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확대형과 축소형, 안정형과 재편형이 강원

지역 내 여러 지역에서 혼재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변화유형은 특정 권역의 공통적인 변화 

경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시･군의 장기적인 변화방

향과 공간적 재편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변화는 

실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회복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

여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생태･자연도는 다양한 

생태계 조사사업 결과와 관련 공간자료를 종합하여 작

성･갱신되는 공간정보이며, 조사자료의 축적과 갱신, 관
련 주제도의 현행화 및 작성지침 변화가 지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강다인 등, 2023). 
분석 결과 중, 신규 편입(Gain)과 1등급 제외(Loss)는 

생태･자연도 공간자료상 등급 범주의 시점 간 변화를 의

미하며, 각각 생태환경의 회복과 훼손을 직접적으로 나

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공간적 변화’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생태

환경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환경 및 

토지이용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특히 속초시와 고

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 매우 낮은 Jaccard 공간유사도가 

나타난 것은 실제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자료구축 체계 및 공간정밀도 변화의 영향도 포함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간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자료만으로 원인을 단정

하기보다 추가적인 공간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제외된 권역은 모두 동일한 성

격의 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

경된 지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생태･자

연도 등급체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1등급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권역이

지만, 후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권

역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등
급 제외지역이 생태환경 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변경된 등급 또는 관리유형과 그 변화 원인을 함

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

로 규명하기 위해 토지피복지도, 임상도, 보호지역 및 생

태계 조사자료, 개발지역 등과 연계하여 신규 편입 및 1등
급 제외지역의 변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26년이라는 두 시점의 장기 변

화를 비교하였으므로, 중간 시점의 생태･자연도 자료를 

추가하여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또는 특정 시

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면 1등급 권

역의 변화과정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혜연·오우석

- 602 -

註

1) GeoPandas: 벡터 공간자료를 pandas와 유사한 

구조로 다루며 공간 데이터 입출력과 속성･기하정

보 처리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2) Shapely: 점･선･면 등 기하객체의 생성과 교차･합집

합･면적 계산 등 공간연산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

3) pandas: 표 형태 속성자료의 정리･처리를 위한 자

료구조 및 분석 라이브러리

4) NumPy: 배열 기반 수치계산을 지원하는 라이브

러리

5) SciPy: 통계 검정(Wilcoxon 부호순위검정, Spearman 

순위상관분석 등) 등 수치해석 기능을 제공하는 라

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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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계와 정주구조를 반영한 농촌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분석: 충청남도 고령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서현*·이하영**·정석호***·박종철*****

Accessibility and Service Blind Spots of Rural Heatwave Shelters 

under Social Boundaries and Settlement Structures: 

Evidence from Older Adults in Chungcheongnam-do

Seohyeon Lee*⋅Hayoung Lee**⋅Sock-Ho Jeong***⋅Jongchul Park****

요약 :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폭염은 농촌 지역 고령 인구에게 점증하는 건강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접 행정리에 쉼터가 존재하더라도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행정리 

내의 쉼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거리 기반 접근성 평가는 농촌 지역의 실제 서비스 수준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행정리 경계 반영 여부에 따른 접근성 평가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의 구조적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사각지대는 분산된 정주 형태와 같은 구조적 공간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계와 구조적 공간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활권 기반 

서비스 문제임을 보여준다. 향후 폭염 대응 정책은 시설 수 중심의 양적 확충에서 벗어나, 정주구조와 지역별 접근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폭염, 무더위쉼터, 네트워크 분석, 고령층, 서비스 사각지대

Abstract : As climate change intensifies, heatwaves are becoming an increasing health threat to the elderly 
population in rural areas. Most rural heat shelters are operated centered around village halls, and even if a shelter 
exists in a neighboring administrative village that is physically closer, residents tend to use the shelter within 
their own administrative village. Therefore, the existing conventional distance-based accessibility may overestimate 
the actual level of service in rural areas.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accessibility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whether the administrative-neighborhood boundaries of Chungcheongnam-do were reflected, and 
analyzed the structural factors that lead to service blind spots. Service blind spots were closely related to structural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persed settlement patterns. These results show that accessibility to rural cooling 
shelters is not merely a matter of distance, but rather a community-based service issue that is shaped by the 
complex interplay of social boundaries and structural spatial characteristics. Future heatwave response policies 
need to shift away from quantitative expansion focused on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adopt tailored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residential structures and regional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Key Words : Heatwave, Cooling shelter, Network analysis, Elderly population, Service blind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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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

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폭염은 빈도와 강

도, 지속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인간 건강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후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예지 등, 2024). 기상청(2020)에 따르면 

국내 폭염일수는 최근 4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질병관리청(2022) 역시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1980년대 

약 12.2°C에서 2010년대 약 13.0°C로 꾸준히 상승하였음

을 보고하였다. 미래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인

명 손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박종문 등, 2020; 박종철･채여라, 2020; 
박종철･한지현, 2022; 임연엽 등, 2023). 이러한 건강 피해

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서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과 사

망의 발생 가능성 및 심각도를 함께 고려한 영향 기반 폭

염경보체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Chae and Park, 2021).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은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적 여

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Kim et al., 2021), 그중

에서도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는 폭염에 매우 취약한 계층

으로 분류된다(Park et al., 2019).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만성질

환 보유율이 높아 고온 노출 시 신체적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Park and Chae, 2023; Kang et al., 2024). 질병

관리본부(2018)의 온열질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
년 폭염 사망자의 약 67%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

으며, 전체 사망자의 75%는 주거지 인근의 일상생활권 내

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주거 환경은 농촌 고령

자의 기후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김오석 등, 2024). 결국 농촌 고령층에게 폭염은 생

애 주기적 취약성과 지역의 인프라 부족이 결합되어 나타

나는 문제이다(김대수 등, 2020). 이는 폭염 대응 정책이 

단순히 도시 단위의 거시적 공급이 아니라, 고령자가 실

제 생활하는 일상 공간 단위에서 작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무더위쉼터는 고령층의 일상 공간에서 작동하는 대표

적인 생활밀착형 기후 적응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정
부와 지자체는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폭염 대응 정책

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는 고령자, 거동 불편자, 

주거 환경 취약계층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김대수 등, 2020; 
Lee and Han, 2024). 농촌 지역에서 무더위쉼터는 단순

한 냉방 시설을 넘어, 독거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

전 확인과 공동체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대응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폭염 취약계

층인 농촌 고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응 대

책으로서 무더위쉼터의 물리적･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하

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김대수 등, 2020; Kang et al., 2024).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동에 관한 측

면과 수요･공급에 관한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동 측

면의 연구는 이용자가 시설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거리와 

시간, 이동수단 및 보행조건에 주목한다. 박준범･남궁미

(2019)는 부산광역시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횡단보

도 밀도와 토지이용 특성 등 주변 환경과 관련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최훈혁 등(2024)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보행조건을 반영한 무더위쉼터 서비스권역을 

분석하였으며, Nayak et al.(2019)은 뉴욕시를 제외한 뉴

욕주의 냉방시설에 대한 도보･대중교통･자동차 접근성

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시설 배치에서

도 이용자의 이동능력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에 따라 서

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설까지

의 단순한 직선거리보다 도로망과 이동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요･공급 측면의 연구는 폭염에 취약한 인구가 어디

에 분포하는지, 이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강수와 등(2024)은 서

울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폭염취약성과 노인인구를 고려

한 무더위쉼터 입지를 분석하였으며, Lee and Han(2024)
은 냉방시설의 분포를 폭염취약성과 공간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Adams et al.(2023)은 미국 81개 

도시에서 냉방시설의 보행권 내･외 인구가 보이는 사회

적 취약성과 도시열섬 노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편 

Derakhshan et al.(2023)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스마

트폰 위치자료를 활용하여 폭염일과 대조일의 시설 이용

을 비교하고, 공식 지정시설뿐 아니라 비공식 냉방공간

의 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설의 위

치와 잠재적 수요를 연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이용과 

대체 시설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성 논의를 확장

하고 있다. 국내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연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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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범위 및 무더위쉼터와 100m 격자 단위 고령자 인구 분포

(2025)은 당진시 설문조사를 통해 폭염회피행동의 수용

성에 따라 지각된 이익과 심각성 등 행동의도에 관련되는 

요인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설에 도달할 수 있

는 공간적 조건과 더불어 이용자의 위험 인식과 행동 특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시설까지의 물리적 거리나 수

요･공급 관계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권

의 범위와 행정리 내부의 정주 형태도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농촌 무더위쉼터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으로 가까운 시설이라도 다

른 행정리에 속해 있으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리 내부에서도 주거지가 

쉼터 주변에 밀집한 지역과 여러 소규모 취락에 분산된 지

역에서는 동일한 보행 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서비스 영역

에 포함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무더위쉼터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동거리뿐 아니라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리 경

계와 행정리 내부의 정주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단계의 분석

을 수행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보시간별 

무더위쉼터 서비스 영역을 산정하고, 행정리 경계를 고

려하지 않은 방법과 무더위쉼터가 위치한 행정리 내부로 

서비스 영역을 제한한 방법의 고령자 수혜율을 비교하였

다. 이를 통해 행정리 경계를 반영할 때 접근성 평가가 얼

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리별 주거건

물 분포를 바탕으로 정주구조를 집촌형･중간형･산촌형

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고령자 수혜율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행정리 경계와 정주

구조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 무더위쉼터의 접근성을 단순한 거리의 문

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정주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 문제로 해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자료

본 연구는 충청남도 2,414개의 행정리를 연구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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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SM의 도로 유형

구분 도로 유형 설명

Major roads

motorway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trunk 주요 간선도로 (보통 중앙분리대가 있음)
primary 주간선도로 (보통 국도급)

secondary 보조간선도로 (보통 지방도급)
tertiary 3급 도로 (일반적으로 지역의 소도로)

Minor Roads

unclassified 소규모 지역 도로

residential 주거 지역 내 도로

living_street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생활도로

pedestrian 보행자 전용 도로

busway 버스 전용 도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이 금지됨)

Highway links

motorway_link

동일하거나 더 낮은 등급의 다른 도로를 서로 연결해 주는 도로

trunk_link
primary_link

secondary_link
tertiary_link

Very small 
roads

service 건물 진입, 주차장 등으로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진입) 도로

track 농업용, 임업용 등의 비포장 또는 흙길 (자갈길인 경우가 많음)
track_grade1

트랙(임도/농로)에 부여된 등급으로 1등급(아스팔트 포장 또는 매우 단단히 다져진 

길)부터 5등급(식별이 거의 어려운 길)까지 구분

세부 내용: http://wiki.openstreetmap.org/wiki/Tracktype

track_grade2
track_grade3
track_grade4
track_grade5

Paths unsuitable 
for cars

bridleway 승마용 경로

cycleway 자전거 전용 경로

footway 보행자 도로

path 지정되지 않은 일반 경로

steps 보행로 상의 계단

Ferries ferry 여객선 항로

Unknown unknown 알 수 없는 유형의 도로 및 경로

출처: Ramm(2022)의 분류에 그 이후 추가된 레이어를 추가하였다.

로 한다(그림 1). 2025년을 기준으로 행정리 경계가 미구

축된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14개 시･군의 약 3,860여
개 행정리 중, 공공자료와 위치 정보를 검토하여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소속 행정리가 명확히 파악된 2,414개 행

정리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일부 행정리에서는 

인접 행정리의 무더위쉼터가 위치해 있거나, 이전된 시

설의 과거 위치가 자료에 남아 있는 등 한 개의 행정리에 

다수의 무더위쉼터가 중복 표시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실제 소속 행정리와 이용 범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제외하고, 무
더위쉼터 위치와 행정리 경계 간의 공간적 관계를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리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에는 무더위쉼터 위치, 행정리 경계, 고령인구 분

포, 도로 네트워크 및 주거건물 분포에 관한 공간자료를 

활용하였다. 무더위쉼터 위치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무더위쉼터」 자료(충청남도, 2024)
를 기초로 하였으며, 카카오맵 등을 이용하여 시설의 위

치를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였다. 행정리 경계자료는 충

남경제진흥원(2025)이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

료는 무더위쉼터의 소속 행정리를 확인하고, 경계 반영 

방법의 서비스 영역을 제한하며, 행정리별 고령자 수혜

율과 서비스 사각지대 비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고령인구 분포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

폼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기준 100m 격자 단위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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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SM의 path 분류 사례(주로 등산로에 해당)와 마을 도로 미구축 사례

세 이상 인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무더위쉼터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고령인구와 서비스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인구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통계적 비

밀보호로 인해 소수 인구가 0으로 처리된 격자는 농촌 고

령인구를 과소 추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청

남도 전체 고령인구 통계와 격자자료의 합계를 비교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해당 격자에 2명을 부여하였다.
행정리의 분리･통합이나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면 시

설과 거주지의 소속 및 경계 반영 서비스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100m 인구격자가 행정리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격자의 공간적 귀속에 따라 수혜율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자료의 기준시점에 한정된 분석이

며, 다른 시점에 적용할 때에는 경계･시설 소속･인구자

료를 함께 갱신해야 한다.
도로 네트워크 자료는 OpenStreetMap(OSM)을 활용

하였으며, 각 무더위쉼터를 기준으로 도보 10분･15분･

20분 서비스 영역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토교통

부의 건물통합정보는 행정리별 주거건물의 밀집･분산 

특성을 분석하고, 정주구조를 집촌형･중간형･산촌형으

로 구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OSM 도로 레이어(gis_osm_roads_free_1)의 fclass 필
드는 총 29개의 유형으로 구성된다(표 1). 본 연구에서는 

보행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motorway, 
motorway_link, trunk, trunk_link)와 path를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연구에 사용된 OSM 데이터는 

일부 지역에서 마을 내부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그림 2는 OSM에서 등산로가 path로 

분류된 사례와 마을 내부로 진입 도로가 미구축된 사례를 

보여준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마을 내부 도로가 미구축

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분석 시 서비스 영역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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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 절차 및 방법 

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무더위쉼터로부터 일정 거리(200m)까지는 서비

스 영역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촌 지역 고령자의 무더위쉼터 접근성을 사

회적 이용 경계와 정주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분석 절차를 구성하였다. 먼저 도로망을 기반

으로 도보 서비스 영역을 산정한 뒤, 행정리 경계를 고려

하지 않은 기존 방법과 무더위쉼터가 위치한 행정리 내부

로 서비스 영역을 제한한 경계 반영 방법을 각각 구축하

였다. 두 방법으로 산정한 고령자 수혜율을 보행시간별･

행정리별로 비교하여 행정리 경계의 반영 여부가 접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두 방법 간 도보 

15분 수혜율 차이가 큰 상위 6개 행정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고령인구, 주거지, 도로망, 행정리 경계 및 인접 

무더위쉼터 간의 공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3).
도로망 기반 보행 서비스 영역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oncave Hull, 커널밀도, 도로 버퍼 및 쉼터 버퍼

의 네 가지 공간분석 방식을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먼저 각 

무더위쉼터를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도보 10분･15분･20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 구간과 지점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에는 R 4.3.1의 dodgr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으로 산출된 도달 가능 지점을 이용하여 

Concave Hull을 생성하고, 도달 가능한 도로망의 버텍스 

분포를 이용하여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Concave 
Hull은 네트워크 도달지점의 외곽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였으며(Choudhry and Qian, 2024), 커널밀도 분

석은 도달 가능한 도로망이 집중된 핵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활용하였다(Guan et al., 2020). 커널밀도 분석에서

는 도로 구간의 길이와 기존 노드 배치에 따라 버텍스 밀

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 선형에 일정한 

간격으로 버텍스를 추가하여 공간적 밀도를 균질화하였

다. 이후 커널밀도 값이 중앙값 이상인 영역을 서비스 영

역으로 추출하였다.
네트워크상 도달 가능한 도로 주변의 실제 보행 가능 범

위를 반영하기 위해 도달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50m 버퍼
를 생성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내부의 소규

모 도로가 OSM 도로망에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무

더위쉼터 위치가 도로망과 정확히 연결되지 않아, 쉼터 

인접 공간이 서비스 영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각 무더위쉼터를 중심

으로 200m 버퍼를 생성하여 서비스 영역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한 기본 서비스 영역을 이용하여 기존 

방법과 행정리 경계 반영 방법을 각각 구성하였다. 기존 

방법은 네트워크상 도달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행정리 경

계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접 행정리에 위치

한 무더위쉼터의 서비스 영역도 포함한다. 반면 경계 반

영 방법에서는 각 무더위쉼터의 기본 서비스 영역을 해당 

시설이 위치한 행정리 내부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물

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라 하더라도 무더위쉼터와 다

른 행정리에 속한 공간은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행정리 단위의 공동체적 이용 범위가 

무더위쉼터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접근성 평

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두 방법에 따라 도보 10분･15분･20분 서비스 영역에 포

함되는 고령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행정리별 전체 고령인

구로 나누어 수혜율을 산출하였다. 보행시간별 평균 수

혜율과 변동성을 비교한 뒤, 두 방법 간 차이와 지역 간 변

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도보 15분 수혜율을 후속 분석

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행정리별로 두 방법 간 도

보 15분 수혜율 차이를 산정하고, 차이가 큰 상위 6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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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비스 영역 산정 방법과 보행 시간에 따른 행정리별 고령자 수혜율의 기술통계(%)

통계치
기존 방법 경계 반영 방법

10분 15분 20분 10분 15분 20분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7.3 81.0 88.7 63.8 76.9 84.9
최소 4.5 4.5 15.4 4.5 4.5 8.8

표준편차 24.5 19.6 15.8 25.0 21.2 18.1
범위 95.5 95.5 84.6 95.5 95.5 91.2

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수혜율 차이가 발생한 공간

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행정리 경계를 반영한 도보 15분 

수혜율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역 Moran’s I
와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전체를 하나의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고, 대칭 최근접 8개 이웃을 기준으

로 공간가중치를 구축하였다. 전역 Moran’s I를 이용하

여 수혜율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검정하고, 핫스팟 분석

을 통해 높은 수혜율과 낮은 수혜율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였다. 핫스팟 분석에는 99,999회 순열검정

과 Benjamini–Hochberg 다중검정 보정을 적용하였다.
정주구조는 주거건물 분포에서 산출한 행정리별 평균 

커널밀도(k_mean)와 변동계수(CV)를 이용하여 구분하

였다. 평균 커널밀도는 해당 행정리의 건물 밀집 수준을 

나타내며, CV는 커널밀도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상대적 변동을 나타낸다. CV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취락

의 공간적 분산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평

균 커널밀도와 함께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거건물 커널

밀도는 서비스 영역 산정에 사용한 도로망 버텍스의 커널

밀도와 구별된다.
군집분석에는 평균 커널밀도, CV 및 시･군 정보가 유

효한 3,834개 행정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 수혜율과 결합할 수 있는 최종 2,414개 행정리를 

결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지역 내부의 상대적인 정주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시･군별로 K-means 군집분석(K=3, 
nstart=200, iter.max=300)을 수행하였다. 군집별 평균 

커널밀도와 CV의 분포 및 중앙값을 함께 비교하여 주거

건물의 밀집･분산 특성을 해석하고, 각 군집을 집촌형･

중간형･산촌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두 변

수를 표준화하지 않았으므로 변수 간 분산 차이가 군집 

구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주구조 유형별 접근성 차이는 행정리 경계를 반영

한 도보 15분 고령자 수혜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유형별 수혜율의 분포와 천장효과를 확인하고, 중앙

값 기준 Levene 검정을 통해 집단 간 등분산성을 검토하

였다. 수혜율 분포의 비대칭성과 등분산성 검정 결과를 

고려하여 세 유형 간 수혜율 비교에는 Kruskal–Wallis 
검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경우에는 쌍별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고, 
Benjamini–Hochberg 방법으로 유의확률을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리별 전체 고령인구에서 도보 15분 서

비스 영역에 포함된 고령인구를 제외하여 미수혜 고령인

구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수혜 고령인구가 많

은 상위 지역을 파악하고, 수혜율과 미수혜 인구 규모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정책 대상지를 직접 확

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대체시설 이

용, 보행경로 및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추가로 점검할 우선 

검토 지역을 선별하는 데 활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서비스 영역 방법에 따른 수혜율

행정리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과 무더위쉼

터가 위치한 행정리 내부로 서비스 영역을 제한한 경계 

반영 방법에 대해, 행정리 별 고령자 수혜율의 분포를 비

교하였다(표 2). 기존 방법의 평균 수혜율은 도보 10분 

67.3%, 15분 81.0%, 20분 88.7%로, 보행 허용시간이 늘어

날수록 증가하였다. 경계 반영 방법에서도 평균 수혜율

은 도보 10분 63.8%, 15분 76.9%, 20분 84.9%로 증가하였

으나, 모든 시간 기준에서 기존 방법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방법 간 평균 차이는 도보 10분 3.5%p, 15분 4.1%p, 20
분 3.8%p로, 15분 기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행정리별 수혜율의 변동성은 경계 반영 방법에서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기존 방법에서 도보 

10분 24.5%p, 15분 19.6%p, 20분 15.8%p였으나, 경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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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행정리 경계 반영에 따른 도보 15분 고령자 수혜율 차이 분포와 상위 6개 지역

영 방법에서는 각각 25.0%p, 21.2%p, 18.1%p로 나타났

다. 이는 행정리 경계를 반영할 경우 평균 수혜율이 낮아

질 뿐 아니라, 행정리 간 접근성 차이도 다소 확대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두 방법 모두 최대 수혜율은 모든 시간 기

준에서 100.0%였다. 최소 수혜율은 도보 10분과 15분 기

준에서는 두 방법 모두 4.5%로 같았으나, 도보 20분 기준

에서는 기존 방법 15.4%, 경계 반영 방법 8.8%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보 20분 기준 수혜율 범위는 기존 

방법 84.6%p, 경계 반영 방법 91.2%p로, 행정리 경계를 

반영했을 때 행정리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도보 10분 기준에서는 행정리 간 수혜율 변동성이 상대

적으로 컸고, 20분 기준에서는 평균 수혜율이 높아 상위 

구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간 평균 수혜율 차이가 가장 크고 지역 간 변이도 비

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도보 15분 수혜율을 후속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법 간 차이가 큰 지역에서 반드시 새로

운 무더위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경계 외부에 위치한 고령 인구의 규모, 기존 쉼

터까지의 실제 이동 경로, 도로 경사 및 횡단 여건, 쉼터의 

수용 가능 인원 등을 함께 검토하여 지역별 대응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쉼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고 시설 여력이 충분한 지역에는 공동 이용 체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보행 경로가 단절되거나 이동 부담이 큰 지역

에는 이동지원 또는 신규 시설 배치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행정리 경계의 반영 여부가 일부 지역의 

수혜율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차이가 쉼터와 인구, 
도로망 및 행정리 경계 사이의 국지적인 공간 관계에서 발

생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정리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

더라도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고령 인구의 비율은 마을 

내부의 주거지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주지가 쉼

터 주변에 밀집된 지역과 넓은 범위에 분산된 지역은 동일

한 보행 시간과 시설 수를 적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수혜율

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두 방법 간 수

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본 

뒤, 정주구조에 따른 수혜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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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보 15분 고령자 수혜율 차이가 큰 상위 6개 행정리의 공간적 특성

수혜율 차이가 큰 상위 6개 행정리를 확대하여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해당 행정리의 무더위쉼터가 형성하는 

도보 15분 서비스 영역이 행정리 내부의 주거 분포를 충

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반면,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된 주

거지 인근에는 인접 행정리 소속의 무더위쉼터가 위치하

는 특징이 나타났다(그림 4). 기존 방법에서는 이러한 인

접 행정리의 무더위쉼터도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설

로 간주되지만, 경계 반영 방법에서는 행정리 소속이 다

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큰 수혜율 차이는 단순한 경계 인접성보다는 주민

의 거주 위치,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 및 시설의 행정

적 소속이 서로 불일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불일치의 구체적인 양상은 행정리의 형태, 도로망

의 연결 방향, 수계･산지 등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지역별

로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5).
금산군 금성면 양전1리,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와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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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령자 15분 수혜율의 Moran’s I 산점도

면 시음1리, 아산시 음봉면 덕지1리 사례에서는 모두 해

당 행정리의 서비스 영역이 행정리 내부의 주거지를 충

분히 포괄하지 못하지만,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된 주거

지 인근에는 인접 행정리의 무더위쉼터가 위치하였다. 
금산군 양전1리는 행정리 전반에 주거지가 산포되어 있

어 수혜율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산시 덕

지1리는 주거지의 산포에 더불어 행정리의 면적이 상대

적으로 넓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군 석우

리와 시음1리의 경우는 수계와 불규칙한 행정리 경계로 

인해 실제 주거지와 도로망이 제한된 방향으로 분포하는 

영향을 받아, 서비스 지역에 제한이 있었다.
계룡시 엄사면 유동2리와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는 다

수의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행정리 내 무더

위쉼터의 도보 15분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두 방

법 간 수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사례이다. 다만 두 지역

의 차이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2리에서는 북동쪽 아파트 단지가 행정리 경계 밖에 

위치함에도 해당 지역의 100m 고령인구 격자가 유동2리 

인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리 경계와 격자 인구

자료의 공간적 불일치가 수혜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학리 남서쪽의 아파트 단지는 대

체로 행정리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리 내부의 인

구 집중지역이 해당 행정리 무더위쉼터의 서비스 영역에

서 제외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는 경로

당이나 자체 커뮤니티시설 등 별도의 폭염 대응 공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농촌 마을회관 중심 무더위쉼터

의 주된 이용권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동2리
와 가학리의 큰 수혜율 차이는 행정리 간 사회적 이용 경

계의 영향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각 격

자 인구의 공간적 귀속 문제와 공동주택의 시설 이용 특

성이 결합된 예외적 사례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례는 수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전1리, 석
우리, 시음1리 및 덕지1리에서는 해당 행정리의 무더위

쉼터가 포괄하지 못하는 주거지가 인접 행정리의 무더

위쉼터와 가까이 위치하여, 행정리 간 시설 공동 이용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가
학리에서도 유사한 공간적 불일치가 확인되었으나, 서
비스 영역에서 제외된 인구가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자체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농촌 마을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유동2리는 행정리 경계와 100m 인구격자의 공간적 귀

속이 일치하지 않아 수혜율 차이가 과대 산정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위 사례의 큰 수혜율 차이가 모두 

행정리 간 사회적 이용 경계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서비스 사각지대, 인구자료의 공간적 정

합성 및 공동주택의 시설 이용 특성을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행정리 경계를 반영한 고령자 15분 수혜율의 공간적 자

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전역 Moran’s I 검정을 수행하

였다(그림 6). Moran’s I는 0.2597로 나타났으며, 9,999
회 순열에 따른 양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이는 수혜율이 유사한 행정리들이 공간적으

로 인접하여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도보 10
분과 20분 수혜율에서도 유의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확인되었다.
Moran’s I와 더불어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7). 99,999회 순열검정과 BH 다중검정 보정 결과, 보정 

유의수준 0.05에서 높은 수혜율이 집중된 핫스팟은 180개
(7.46%), 낮은 수혜율이 집중된 콜드스팟은 98개(4.06%)
로 나타났다. 핫스팟은 아산시에서 두드러졌으며, 예산

군과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었

다. 반면 콜드스팟은 태안군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산시

와 당진시, 공주시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고령자 

수혜율의 지역 간 차이가 개별 행정리에 산발적으로 나

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유사한 수혜율 수

준을 보이며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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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령자 15분 수혜율의 핫스팟

2. 정주구조 유형별 수혜율

각 시･군에서 군집별 K-means의 중앙값을 정렬하여 

높은 군집을 집촌형, 중간 군집을 중간형, 낮은 군집을 산

촌형으로 명명하였다(그림 8). 낮은 평균 밀도만으로 개

별 건물이 균등하게 분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넓
은 행정리 안의 국지적 밀집 취락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정주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직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군집 수를 3개(K=3)로 설정하였다. 이 구분은 

통계적 최적 군집 수를 탐색한 결과는 아니며, 연구 목적

에 따른 조작적 분류이다.
고령자 무더위쉼터 도보 15분 수혜율의 분포를 정주구

조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집촌형은 관측값이 100% 부근

에 집중되어 중앙값이 100.0%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혜

율도 95.7%로 가장 높았다. 중간형은 중앙값 89.3%, 평균 

83.5%였고, 산촌형은 중앙값 74.5%, 평균 71.8%로 세 유

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상자그림에서도 집촌형에서 중

간형, 산촌형으로 갈수록 수혜율의 중심이 낮아지고 관

측값의 분포가 넓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그림 9). 특

히 집촌형은 100% 부근에 관측값이 집중되는 천장효과

와 긴 왼쪽 꼬리를 보였으며, 중간형과 산촌형에서도 낮

은 수혜율을 갖는 행정리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정주구조 유형 간 수

혜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수혜율은 0–100% 
범위로 제한된 비율 변수이고, 집단별 분포에서 뚜렷한 

비대칭성과 천장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중앙값을 기준으

로 한 Levene 검정 결과, 세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도 충족

되지 않았다(F(2, 2411) = 110.77, p < 0.001). 이에 평균과 

분산을 전제로 하는 모수적 방법보다 관측값의 순위에 기

초한 Kruskal–Wallis 검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한 경우에는 쌍별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실

시하고, Benjamini–Hochberg 방법으로 유의확률을 보

정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표 3), 정주구조 유형에 따른 

고령자 15분 수혜율의 순위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H(2) = 372.34, p < 0.001). 사후검정에

서도 집촌형–중간형, 집촌형–산촌형 및 중간형–산촌형

의 모든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두 조정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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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행정리별 정주구조 유형 분류 결과

그림 9. 정주 구조 유형별 고령자 15분 수혜율 분포 

표 3. 정주구조 유형별 고령자 15분 수혜율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결과

정주 구조 유형 샘플 수 평균값(%) 중앙값(%) 카이제곱

집촌형 177 95.7 100.0 372.34

중간형 690 83.5 89.3

산촌형 1547 71.8 74.5

0.001). 이는 집촌형에서 중간형, 산촌형으로 갈수록 수

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이 우연한 표본 차이

가 아니라 정주구조 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구분됨을 보

여준다. 
집촌형과 산촌형의 평균 수혜율 차이는 23.9%p였다. 

행정리별 사각지대 비율의 평균은 집촌형 4.3%, 중간형 

16.5%, 산촌형 28.2%로 나타났다. 이는 각 행정리에 동일

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이며, 산촌형 전체 고령인구 중 

정확히 28.2%가 미수혜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 미

수혜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행정리별 고령인구와 수

혜인구의 합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주구조에 따라 무더위쉼터의 보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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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보 15분 기준, 미수혜 고령인구 상위 지역

행정리 정주유형 고령인구(명) 미수혜(명) 수혜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중간형 558 435 22.04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산촌형 364 332 8.79

아산시 배방읍 세교3리 중간형 557 321 42.37

서산시 성연면 일람3리 산촌형 459 271 40.96

당진시 송악읍 반촌2리 중간형 393 224 43.00

당진시 고대면 진관2리 산촌형 320 222 30.63

비스 영역이 고령 인구를 포괄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집촌형은 주거지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고, 무더위쉼터가 마을회관 등 주거지 중심

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 인구의 대부분이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촌형에서는 

신규 시설의 추가 설치보다는 운영시간, 냉방환경, 응급

대응 및 취약주민 관리 등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중간형은 집촌형보다 주거지가 넓게 분포하지만, 일부 

주거지가 무더위쉼터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행정리 외곽이나 중심지에서 

떨어진 소규모 취락에서는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인접 행정리 시설의 

공동이용이나 이동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산촌형은 주거지가 행정리 내부의 넓은 범위에 분산되

어 있어, 무더위쉼터가 행정리 안에 존재하더라도 하나

의 고정 시설이 모든 주거지를 포괄하기 어렵다. 특히 고

령자의 거주지가 여러 소규모 취락이나 개별 주택으로 분

리되어 있거나 도로망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도보 서

비스 영역 밖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산촌형의 낮은 수혜율을 특정 시설의 입지 부적절이나 

시설 수 부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는 분산된 정

주구조 아래에서 고정식 시설의 보행 서비스 범위가 제한

되는 구조적 접근성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모든 취락에 고정식 무더위쉼터

를 추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

렵다. 사각지대가 여러 소규모 취락과 개별 주택에 분산

되어 있으면 시설별 이용자 수가 적고 냉방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염특

보 기간에 취약 취락을 순회하는 이동형 무더위쉼터, 기
존 쉼터까지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마을버스나 택시

를 활용한 이동지원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거동

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방문형 건강관리, 냉방용품 지

원, 안부 확인 및 응급연락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지원의 우선 검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종 

2,414개 행정리의 경계 반영 15분 미수혜 고령인구를 비

교하였다(표 4). 추정 미수혜 인구는 가학리 435명, 왕정

리 332명, 세교3리 321명, 일람3리 271명, 반촌2리 224명, 
진관2리 222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역은 기존 인구자

료와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한 현장점검 후보이며, 폭
염 위험이나 신규 설치 필요성이 확인된 지역은 아니다. 
특히 가학리는 앞서 확인한 공동주택의 자체 시설 이용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정책 적용에서는 낮은 수혜율과 많은 미수혜 인구를 함

께 확인한 뒤, 실제 거주와 대체시설 이용 및 보행경로를 

점검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인접 행정리 시설까지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고 수용 여력이 있는 곳은 공동이용을, 
소규모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는 곳은 이동･방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대체시설이 없고 미수혜 인구가 집중된 

곳은 신규 시설 후보로 검토하되, 개방시간･정원･폭염 

노출을 확인한 후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촌형

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을 일률적으로 

시설 공급의 우선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점검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함경림 등(2023)은 전주시 폭염 프로젝

트에서 학생들이 폭염 대비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지리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본 연구의 사각지대 분석 결과를 

지역 학교 및 주민과 공유하고, 쉼터의 개방 여부와 접근

경로를 함께 확인하는 참여형 조사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사각지대가 시설의 위치

와 행정리 경계의 반영 여부뿐 아니라 정주구조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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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촌형에서는 

고령 인구와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동일한 수의 

고정 시설로 집촌형과 같은 수준의 보행 접근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 따라서 정주구조는 무더위쉼터의 서비스 영

역이 고령인구를 포괄하는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공간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지역 고령자의 무더위쉼터 접근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행거리뿐 아니라 행정리 단위의 

잠재적 이용 제약과 행정리 내부의 정주구조를 함께 고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리 경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서

비스 영역과 고령자 수혜율을 비교하였고, 행정리 경계

를 반영한 접근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촌형･중간형･산

촌형 간 수혜율과 서비스 사각지대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이는 농촌의 무더위쉼터 접근성을 시설까지의 거리

만이 아니라 시설의 행정적 소속과 주거지의 공간적 분

포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행정리 경계 반영 여부에 따른 평균 수혜율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행정리에서

도 두 방법 간 차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수혜율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령인구가 단순히 행정리 경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해당 행정리의 무더위쉼터가 주민

의 거주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접 행정

리의 무더위쉼터가 더 가까이 위치할 때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리 경계가 농촌 전체의 접근성 수준을 일률적으

로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민의 거주 위치와 시설의 

행정적 소속이 불일치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중요한 접근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혜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지역이 모두 실제 사

회적 이용 경계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 행정리 시설의 공동 이용

을 통해 접근성을 보완할 가능성이 확인된 반면, 다른 사

례에서는 행정리 경계와 100m 인구격자의 공간적 불일

치 또는 공동주택의 자체 시설 이용 가능성이 수혜율 차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혜율 차

이 지도는 정책 대상지를 직접 확정하는 수단이라기보

다, 인구자료의 공간적 정합성, 주거유형, 대체시설 및 실

제 이용행태를 추가로 검토할 우선 대상지를 선별하는 도

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리 경계를 반영한 이후에도 정주구조 유형에 따라 

고령자의 무더위쉼터 접근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

다. 고령자 수혜율은 집촌형, 중간형, 산촌형 순으로 높았

으며, 유형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촌형에

서는 주거지와 고령인구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집중되어 

하나의 무더위쉼터가 다수 주민을 포괄할 수 있었지만, 
산촌형에서는 주거지가 여러 소규모 취락과 개별 주택으

로 분산되어 고정식 시설만으로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확

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행정리 경계가 시설 이용의 사

회적 범위를 나타낸다면, 정주구조는 하나의 시설이 고

령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조건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농촌 지역에 동일한 시설 확충 방

식을 적용하기보다 접근성 저하의 원인과 정주구조에 따

라 정책 수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집촌형

의 경우, 고령자의 도보 접근성이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기존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태, 예를 들어, 개방 여부, 운영

시간, 냉방 성능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중간형은 전반적인 접근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부 외곽 취락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
수혜 지역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한 뒤 인접 행정리 시설

의 공동 이용, 이동지원 또는 보조적 서비스 등을 선별적

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촌형은 분산된 정주구조로 

인해 고정 시설의 서비스 영역만으로 고령인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이동형 무더위쉼터, 수요응답형 

교통, 방문형 지원 등 접근성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잠재적 접근성에 관한 분석으로 몇 가지 한

계를 갖는다. 시설의 실제 개방 여부･운영시간･냉방 성

능･수용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행정리 경계를 사

회적 이용권의 대리변수로 적용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자

체 시설 이용 등 대체공간의 존재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거건물 자료에 포함된 빈집은 정주유형 분류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나 그 방향과 크기를 본 분석만으로 확정

하기 어렵다. 도로망 측면에서는 OSM의 소규모 도로 누

락과 경사･횡단 등 이동비용 미반영으로 인해 보행시간

이 실제 고령자의 이동 여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설의 실제 이용 행태, 고령자의 이

동능력, 폭염 노출 및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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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잠재적 접근성과 실제 이용 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분석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후보지역별 적합한 정책 수단을 구

체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촌의 무더위쉼터 접근성을 단순한 시설과 

주민 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용 경계와 정주

구조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권 기반의 서비스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농촌 고령자의 폭염 

대응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수와 위치뿐 아니라 

실제 이용권, 취락의 분산 정도 및 고령자의 이동 제약을 

함께 고려한 접근성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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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삼례 구간의 교통로 변화*

조성욱***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Route Between 
Jeonju and Samrye Section*

Sungwook Cho**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주부성 ~ 삼례도찰방 간의 교통 노선을 확인하고, 1908년 전주 - 군산 간 신작로 개설 

이후 나타난 교통로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주부성 ~ 삼례도찰방 사이의 교통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첫째, 전주부성 서문 ~ 추천 노선에서는 조선시대에 서문 ~ 공북정 ~ 숲정이 ~ 상가리 ~ 추천 노선이 주요 

노선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에서는 1908년 이후 신작로 개설(전주-군산)로 조선시대길, 태평로, 팔달로 등으로 

노선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주천의 도하 지점도 추천에서 용산교로 변화했다. 둘째, 추천 ~ 한내 구간에서는 조선시대에 

추천 ~ 동곡리 ~ 동산리 ~ 고랑리 ~ 한내로 연결되는 노선이 이용되었다. 이 구간에서는 1908년 신작로 개설에 의한 노선의 

변화, 군산 및 삼례 방면의 도로 분기점이 구주 마을에서 동산촌으로 변화하는 등 교통 노선의 변화에 따른 지역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한내 ~ 삼례도찰방 구간에서는 조선시대에 한내 ~ 대천마을 ~ 찰방다리 ~ 삼례도찰방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

다. 이 구간에서는 만경강 철교, 철도역에 의한 삼례읍의 중심지 변화가 있었다.

주요어 : 교통로 변화, 지역 변화, 전주부성, 삼례도찰방, 전주-군산 간 신작로, 추천, 용산교

Abstract : In this study, the transportation route from Jeonju Castle to Samrye Station in the Joseon Dynasty 
was identified, and regional chang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nsportation routes after the 
opening of a new road between Jeonju and Gunsan in 1908. As a result of dividing the transportation route into 
three sections, first, the main route from West gate to Chucheon seems to have been used; West gate ~ Gongbuk 
jeong ~ Sup jeong ~ Sanggari ~ Chucheon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section, new roads (Jeonju-Gunsan) 
have been opened since 1908, and the routes have changed to Joseon route, Taepyeong route, Paldal route and 
the cross point of Jeonju Stream has also changed from Chucheon to Yongsan Bridge. Second, the Chucheon 
~ Hannae section used a route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Chucheon ~ Donggok-ri ~ Dongsan-ri ~ Gorang-ri 
~ Hannae. In this section, regional changes were significant due to changes in transportation routes, such as 
the change of the route in 1908, and the change of the road junction from Guju Village to Dongsan Village. 
Third, the section between Hannae and Samrye Station was a line that connects Hannae ~ Daecheon Village 
~ Chalbang bridge ~ Samrye Station. In this section, there were regional changes such as the Mangyeong river 
railway bridge and the change of the center of Samrye Town due to railroad station.
Key Words : Transportation route change, Regional change, Jeonju Castle, Samrye Station, Jeonju-Gunsan new 

road, Chucheon, Yongsa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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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주부성 ~ 삼례도찰방 구간의 조선시대 추정 노선과 현재의 교통로

I. 서론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라도의 주요 도시였던 전주부성

(全州府城)에 이르는 노선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삼남대

로(해남로, 한양–공주–삼례–정읍–해남–제주)와 통영로

(삼례–남원–진주–통영)의 교차점인 삼례도찰방(參禮都

察訪, 현 완주군 삼례읍)에 도착한 후, 만경강과 전주천을 

건너 전주부성에 이르는 노선이다. 이 중 삼례도찰방에

서 전주부성까지의 노선은 1908년 전주 – 군산 간 신작로

가 개설되면서, 과거 조선시대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 구

간에서의 노선 변화는 도보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의 교

통수단의 변화, 삼례에서 군산으로 전주와 주요 연결 지

역의 변화, 전주천 도하 지점의 변화 등에 따른 미시적 지

역 규모에서 지역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선시대 주요 역원이었던 삼례도찰방(이하 삼례역)

은 1895년 6월 1일 우체사(郵遞司)의 설치와 함께 1896
년 1월 폐지되었다(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74-8번지, 전
주시청에서 직선 약 12km). 이후 일본인의 소학교로 활

용되다가, 1964년 삼례동부교회가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 삼례역’). 
조선시대 전주부성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전주부성 → 

추천(楸川, 전주천 도하 지점) → 한내(만경강 도강 지점) 
→ 삼례역(도찰방) → 여산 → 공주 → 한양 노선이었다.1) 

그러나 조선시대 삼례역 ~ 전주부성 구간의 노선은 문헌

과 지도에서 약간씩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08
년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 개설(자동차 도로, 전주 태평

동–용산교–동산촌–백구–목천포–군산 노선)로 인하여, 
전주천 도하 지점의 변화(추천에서 용산교로), 교차 지점

의 변화(구주 마을에서 동산촌으로) 등 교통 노선이 조선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즉,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 개

설로 인하여, 조선시대 전주부성 ~ 삼례역 간의 도보 노

선이 사실상 소멸하고, 새로운 교통로 개설과 함께 지역

변화가 발생했다.
지리학에서 이루어진 과거 교통로에 관한 연구들은 과

거 교통로의 복원과 기능 및 경관 변화(최영준, 1990; 김
재완, 1999; 김종혁, 2002)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육로에 

관한 연구(최영준, 1975)보다는 수운에 관한 연구(나도

승, 1980; 김경수, 1987; 최영준, 1987; 김현옥, 1997)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조성욱, 2008). 그리고 자동차와 철

도 등 교통수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신작로 건설 과

정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도로 교통체계의 변화(도도로

키 히로시, 2004a), 교통로 변화의 요인(조성욱, 2008), 경
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한반도 공간조직의 변화(주경식, 
1994),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 변동(김
종혁, 2017) 등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른 노선 및 지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도로망의 변화는 지역구조

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교통수단의 변화, 도로경

관과 도로기능 그리고 교통주체의 인식변화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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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1861년) 군현지도(전주부, 1872년) 

그림 2. 조선시대 전주부성 ~ 삼례역 노선

(김종혁, 1998:81). 그러나 소규모 지역에서의 노선 변화

와 그에 따른 지역에서의 변화를 연구한 사례는 드문데, 
이 연구는 소규모 지역에서 교통로의 변화가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주부성 ~ 삼례역 구간의 노

선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노선 추정 논의를 정리하고, 조
선시대의 노선과 현재의 교통로를 비교하여, 소규모 지

역에서 교통로의 변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도보 노선이었던 전주부

성 ~ 삼례역 구간 노선을, 전주부성의 서문 ~ 추천, 추천 ~ 
한내, 한내 ~ 삼례역의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즉, 조선시대의 교통 노선을 확인하고, 도보에서 자동차

와 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교

통 노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변화를 살펴본다(그림 

1). 전주부성(서문) ~ 삼례도찰방 구간에서 자연적인 장

벽은 만경강과 전주천이고, 산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지는 않는 평탄 지형이다(직선거리 약 13km, 도보 4시간 

추정). 

II. 조선시대 추정 노선의 검토

1. 기존 조선시대 노선 추정

춘향전(제6단, 재봉[再逢] 부분)에서는 어사가 된 이도

령(이몽룡)이 한양에서 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나오

는데, 이도령은 한양의 남대문을 출발하여 – 청파역 – 수

원(1박) – 성환역(2박) – 경천(정천, 3박) – 여산(4박) – 통
새암(5박) – 한내 – 주엽쟁이 – 가리내 – 심금정 – 숲정이 – 

공북루 – 서문 – 전주부성 남문(6박) – 임실 – 남원(7박)에 

도착하고 있다. 이도령은 전라도의 초입인 여산에서 동

행했던 포졸들을 3개로 나누어 각기 다른 지역을 순찰하

고 남원으로 모이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본인은 변장을 

하고 삼례역이 아닌 통새암
2)
에서 숙박을 하고, 삼례역을 

지나 한내(만경강)를 건너, 주엽쟁이(전주 고랑동 평리

마을, 주막촌), 가리내(추천)를 건너, 덕진연못의 심금정

을 구경하고, 숲정이 – 공북루 – 서문을 거쳐 전주부성의 

남문에 이른다(6박). 이 중 이도령이 전주 부근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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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문헌과 지도에 제시되고 있는 조선시대 전주부성 ~ 삼례역 노선 비교

문헌 및 지도 노선

춘향전 통새암 ~ 삼례 ~ 한내 ~ 주엽쟁이 ~ 가리내 ~ 심금정 ~ 숲정이 ~ 공북루 ~ 서문

대동여지도(1861) 삼례 – 고산천 – 소양천 – 추천 – 전주부성(30리)

군현지도(1872) 삼례역촌 ~ 창리 ~ 한내 ~ 감수평 ~ 추천교 ~ 전주천 ~ 고사평 ~ 전주천 ~ 숲정이 ~ 서문

전주시사(1964)
삼례 ~ 한내 ~ 동산 ~ 방초리 ~ 구주리 ~ 추천 ~ 상가리 ~ 떡전거리 ~ 사천 도하 ~ 처형장(숲정이) ~ 
연무장 ~ 장대 ~ 공북루 ~ 태평동 파출소 ~ 서문

완주군지(1996)
삼례역 ~ 찰방다리 ~ 한내 ~ 안천의 오른쪽 ~ 주엽쟁이 ~ 감천리 ~ 신복리 ~ 매화동 ~ 구주리 ~ 추천 
~ 하가리 ~ 사평리 ~ 떡전거리 ~ 숲정이 ~ 비석거리 ~ 북문 ~ 서문

* 밑줄 친 지명은 도하 및 도강 지점임.

한 경로는 여산 → 통새암 → 삼례역 → 한내 → 가리내를 

지나(도도로키 히로시, 2004b), 바로 숲정이 → 서문으로 

가지 않고, 덕진연못의 심금정(또는 승금정)을 구경하고 

가는 점이 특이하다.    
대동여지도(1861년)에서는 전주 ~ 삼례 구간을, 삼례 – 

고산천 – 소양천 – 추천(전주천) – 전주부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표시하고, 거리는 30리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

고 1872년 전주부성 지도에서는 삼례역촌 ~ 창리 ~ 대천

(한내) ~ 감수평 ~ 추천교 ~ 전주천 도하 ~ 고사평(서신

동) ~ 다시 전주천 도하 ~ 숲정이 ~ 서문으로 표시하고 있

다. 특히 숲정이에서 추천교까지의 노선에서 전주천을 

넘어 고사평(현 서신동)으로 도하하고, 다시 전주천을 

넘어 추천교에 이르는 노선으로 전주천을 두 번 도하하

는 노선을 대로(大路)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2). 
그리고 전주시사(전주시, 1964:468)에서는 조선시대 

노선을 삼례 ~ 동산 ~ 방초리 ~ 구주리 ~ 상가리 ~ 떡전거

리 ~ 사천(모래내) ~ 처형장(숲정이, 건허수) ~ 연무장 ~ 
장대 ~ 공북루 ~ 구 태평동 파출소 ~ 서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노선에서는 추천교에서 삼례역 구간에서 동산

과 방초리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조
선시대의 길과 1908년 신작로 노선을 혼동한 것으로 보

인다. 
완주군지(완주군, 1996:886)에서는 삼례역(현 삼례동

부교회) ~ 찰방다리(여수코빼기, 마천다리) ~ 한내 ~ 안
천(雁川, 전주천 하류 부분)의 오른쪽 ~ 주엽쟁이(주막정

이) ~ 감천리(감수물) ~ 신복리 ~ 매화동 ~ 구주리(추천

원) ~ 하가리 ~ 사평리 ~ 떡전거리 ~ 숲정이(진북동) ~ 비
석거리(구 태평동 파출소 옆) ~ 북문(전주부성) 노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완주군지에서는 한내를 건너는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구주리(추
천)에서 전주천을 넘어 북문까지의 노선에서 가련산 남

쪽의 상가리가 아닌 가련산 북쪽의 하가리와 사평리 노선

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역시 1908년 신작로 노선과 혼동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병희(2001:214)는 완주군지(1996)와 같은 노선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도로키(2002:177)는 삼남대로(한
양~해남) 중 삼례역 ~ 금구현 구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삼례역 ~ 비비정 ~ 구 전라선 철교 ~ 원화전 ~ 용신 ~ 용
덕초교 ~ 원동초 ~ 이서면 소재지 노선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내(만경강)를 건너는 지점을 현재 삼례교가 아닌 

비비정 ~ 전라선 철교 ~ 원화전 마을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이 특이하다. 

2. 검토 사항 추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전주부성 ~ 삼례역 노선에서, 전
주부성에서 숲정이까지의 노선과 한내에서 삼례도찰방

까지의 노선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숲정이에서 추

천까지의 노선, 추천에서 한내까지의 노선, 한내를 건너

는 지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
조선시대의 도보 노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

주부성의 서문에서 추천(전주천)까지의 노선 중, 숲정이 

~ 추천 구간에서 가련산(70.2m)을 기준점으로 남쪽의 상

가리(上可里)와 북쪽의 하가리(下可里) 통과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구간에서는 1908년 전주 – 군산 간 

신작로의 개설 이후 주요 노선이 변화했는데, 이러한 노

선 변화가 조선시대 노선 추정에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주천의 도하 지점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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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의 노선 추정

출처 추정 노선

춘향전 서문 ~ 공북루 ~ 숲정이(진북동) ~ 심금정 ~ 가리내(추천) 
1872년 지도 서문 ~ 숲정이 ~ 전주천 ~ 고사평(서신동) ~ 전주천 ~ 추천

전주시사(1964)
서문 ~ 비석거리(구 태평동 파출소) ~ 공북루 ~ 장대 ~ 연무장 ~ 숲정이 ~ 사천(모래내) ~ 떡전거리 

~ 상가리 ~ 추천 ~ 구주마을(추천원)
완주군지(1996) 서문 ~ 북문 ~ 비석거리 ~ 숲정이 ~ 떡전거리 ~ 사평리 ~ 하가리 ~ 구주마을(추천원)

그림 3.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의 주요 지점

조선시대 때에 전주천의 도하 지점은 추천(楸川, 목교, 나
루터)이었으나, 전주부성의 철거(1907~1911년)와 1908년 

전군도로 개설 그리고 전주 시내에서 태평로와 팔달로 개

설 등으로 추천이 아닌 하류 약 1km 지점에 용산교가 가설

되었다. 그 결과 추천 ~ 상가리 ~ 떡전거리 ~ 숲정이 ~ 전
주부성의 과거 노선이 아닌, 용산다리(용산평에서 유래) 
~ 하가리 ~ 검암리 ~ 태평로 노선으로 변화가 발생했다. 
셋째, 추천(전주천)에서 한내(만경강) 사이의 노선변

화 확인이 필요하다. 이 구간은 1908년에 개설된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 개설로 인하여(현재 26번 국도), 조선

시대의 도보 노선과 1908년 이후 자동차 노선 사이에 노

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14년 이

전에는 전주군 조촌면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전주시 덕

진구 화전동, 반월동, 고랑동, 여의동, 팔복동 지역에 해당

한다. 이 구간에서는 이 지역(조촌면)의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동산농장의 개설, 1908년의 신작로 개설, 전주 – 삼

례에서 전주 – 군산으로의 주요 노선변화, 동산촌 – 삼례 

노선 신설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한내(大川, 만경강)의 도강 지점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삼례역에서 찰방다리(마천, 석탑천) ~ 한내까지

는 추정 노선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한내를 건너는 지

점(도강 지점)에서는, 현재 삼례교의 삼례 쪽에 위치했

던 대천마을에서 나루터를 이용해서 도강하는 방법, 비
비정 동쪽의 비비정 마을에서 도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것은 나루터 마을이 대천(大川)마을이었는지 아니면 비

비정 마을이었는지, 그리고 비비정이 유람의 장소였는

지 아니면 교통 노선상에 위치하는 지점이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비비정
3)
은 만경강 쪽으로 절벽을 이

루고 있어서 도강 지점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만일 도강

이 이루어졌다면 동쪽에 위치하는 비비정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 중에서 숲정이 ~ 

추천 노선, 전주천 도하 지점, 추천 ~ 한내 구간의 노선, 한

내(만경강) 도강 지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도보 길과 

1908년 이후 자동차 도로의 노선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I. 3개 구간별 노선 및 지역변화
 
1. 전주부성(서문) ~ 추천(전주천) 구간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서문에서 추천(전주천)까지의 노

선에서 전주부성 서문 → 공북정(북문 부근) → 비석거리 

→ 숲정이까지의 추정 노선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숲정이에서 추천까지의 노선에서는 가련산(70.2m)의 남

쪽으로 이어지는 숲정이 ~ 떡전거리 ~ 상가리(上可里) ~ 
추천 노선과 숲정이 ~ 전주천 ~ 고사평 ~ 전주천 ~ 추천

으로 전주천을 2번 도하하는 노선(1872년 지도), 그리고 

가련산의 북쪽으로 숲정이 ~ 떡전거리 ~ 사평리 ~ 하가

리(下可里) ~ 추천 노선 등 3개 노선이 제시되고 있다(표 

2). 물론 3개 노선이 모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主) 노선을 추정해 본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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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지형도(도면:전주, 1:5만) 1913년 지형도(도면:전주, 1:5만)

그림 4.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 노선 변화(붉은선: 조선시대 노선)

1911년 지형도(도면:익산, 1:5만) 1913년 지형도(도면:익산, 1:5만)

그림 5. 전주천 도하지점의 변화(추천 → 용산교)

이 구간은 1907년 전주부성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1908
년 개항장인 군산항과 내륙의 거점도시인 전주를 최단거

리로 연결하는 전군도로가 개설되면서(도도로키, 2004a: 
593), 초기에는 새로운 도로인 태평로(서문 ~ 금암동 분

수대, 현 태진로), 이후에는 팔달로(싸전다리 ~ 금암동 분

수대)로 주요 노선이 변화했다(그림 4).

그리고 전주천을 도하하는 지점은 조선시대 도보 길에

서는 추천에서 나무다리와 나룻배를 이용해서 건넜으나, 
1908년 전군도로의 개설과 함께 추천보다 전주천 하류 

약 1km 지점에 용산교를 가설하면서 전주천의 도하 지점

이 변경되었다(그림 5). 즉, 추천이 전주부성에서 삼례역

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짧은 노선의 도하지점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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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주시 구간에서 철도 노선의 변화(1981년 전후) 그림 7.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의 도로 변화(도면:전주, 1:5

만, 1934년)

새로 만들어진 용산교
4)
는 전주에서 삼례가 아닌 군산으

로 가기 위한 가장 짧은 지점이었다. 또한 용산교 노선은 

가련산(可連山)의 북쪽(하가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가리내(상가리) 들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이다. 
또한 1914년에 개통된 전주 ~ 이리 사이(24.9km)의 경

편철도(폭 762mm) 노선은 1908년에 새로 개설된 태평

로와 노선이 일치한다. 경편철도 당시의 전주역(1914년)
은 상생정(현 태평동)에 위치하다가, 1929년 전주 ~ 이리 

구간의 표준궤(1,435mm) 공사가 이루어져 철도 노선의 

변화와 함께 전주역(현재 전주시청, 서노송동)도 이전되

었다(전주문화원, 2001). 그리고 1981년에는 도시 외곽

으로 철도 노선이 이전되면서 전주역(우아동 3가)은 또

다시 이전되었다. 
1914년 경편철도 노선은 전주역 – 동산역 – 삼례역 – 대

장역 – 구이리역(동이리역) – 이리역 등 6개 역이었다. 그
러나 1929년에는 전주역 – 덕진역 – 동산역 – 삼례역 – 대

장역 – 구이리역 – 이리역으로 ‘덕진역’이 추가되었다(조
성욱, 2019). 팔달로와 덕진역이 만나는 덕진동은 1940년 

완주군 조촌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노선

은 용산평 남쪽의 전주천변을 따라 가련산 남쪽의 상(上)
가리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으나, 전군도로가 통과하는 팔

달로는 용산평 북쪽의 하(下)가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화했다. 특히 덕진역 지역은 금암 분수대에서 용산교

까지의 팔달로 개설과 철도역이 만나는 지점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그림 6). 
이와 같이 1908년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 개설 이후 

전주부성 서문 ~ 금암동 분수대(현 금암분수정원) 구간

으로 태평로가 개설되면서 태평로가 주요 노선이 되었

다. 그리고 금암동 분수대에서 용산교 사이의 덕진동을 

통과하는 노선이 개설되어, 조선시대에 이용했던 가련산 

남쪽 노선(상가리)이 아닌 가련산 북쪽 노선(하가리)으
로 노선이 변화했으며, 전주천 도하 지점도 추천에서 하

류 약 1km 지점의 용산교로 변화했다. 1929년 전주 – 이

리 철도가 광궤화되면서 시내 구간에서 동쪽으로 노선이 

이전되고(동서 100m 이내) 팔달로가 개설되어, 전주역

도 태평동에서 서노송동으로 이전되었다. 즉,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서문 ~ 추천 구간의 노선은 사라지고, 태평로 

노선과 이후에는 팔달로 노선으로 주요 노선이 변화했으

며, 철도 노선이 추가되었다. 조선시대의 노선이 전주천

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서문–공북루–비석거리–떡전거리

–숲정이–상가리–추천)인데 비하여, 1908년 이후 개설된 

신작로와 철도는 동쪽으로 구릉지와 평탄지가 만나는 지

점을 따라 개설(북문–태평동–금암동 분수대–하가리–용

산교)되었다. 전체적으로 서쪽(전주천변)에서 동쪽(구릉
지와 평탄지가 만나는 지역)으로 주요 노선이 이동했다

(그림 7).
조선시대 전주부성 서문 ~ 추천(전주천) 구간의 노선

은, 서문 → 공북루(拱北樓) → 비석거리(구 태평동 파출

소 옆) → 숲정이(藪里, 건허수, 진북동) → 떡전거리 → 

상가리 → 가리내들  → 추천(구주리) 노선이 가장 주요한 

노선이었다. 현재 거리명으로는 서문(완산구 다가동 3가 

128) → 전라감영2길 → 전주객사1길 → 대동로 → 물레

방아3길 → 진북1길 → 벚꽃2길 → 벚꽃로 → 숲정이2길 

→ 숲정이교 → 가리내로 → 고속터미널 → 떡전1길 → 들

사평1길 → 사평로 → 가리내로 → 가련산로 → 추탄로 → 

하늘공원 → 전주천(금액보)의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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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14년 전주군 조촌면의 구성

1914년 이전 법정리(13)
조촌면(助村面) 반월리, 고랑리, 동산리, 동곡리, 시천리, 오송리, 상가리(7개)
이동면(伊東面)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3개)
이북면(伊北面)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3개)

출처 : 越智唯七 編纂, 1917:345.

표 4. 조촌면 지역의 지리적 범위 변화

시기별 지리적 범위 변화(리 및 동 단위)
1914년 조촌면 지역

(13개리)
화전리, 반월리, 성덕리, 용정리,
상가리, 시천리, 오송리, 동산리, 동곡리, 여의리, 장동리, 고랑리, 만성리 

행정구역 변화

(9개리)

- 1940년 : 상가리(현 덕진동) 
- 1957년 : 시천리와 오송리(현 송천동), 동산리와 동곡리(현 팔복동)
- 1987년 : 여의리, 장동리, 고랑리(현 여의동)
- 2018년 : 만성리(현 혁신동) 
 + 1985년 조촌면 ⇨ 조촌읍 승격

 + 1987년 조촌읍의 전주시 편입(조촌동, 동산동으로 분동)
   (2019년 동산동 ⇨ 여의동으로 동명 변화)

2025년 조촌동 지역

(9개 동/리)
반월리, 화전리, 성덕리, 용정리(1914년 조촌면 지역 중 4개리 지역)
원동(1983년 편입), 도덕동, 강흥동, 도도동, 남정동(1994년 편입)

그림 8. 1914년과 2025년 조촌면(동)의 지역 범위 변화

2. 추천(전주천) ~ 한내(만경강) 구간 

이 구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촌면의 행정구역 

변화, 1908년 개설된 신작로 노선, 만경강(한내) 도강 지

점, 전주 – 이리(익산) 간 철도 노선을 살펴본다.

1) 조촌면의 지리적 범위 변화

추천(전주천) ~ 한내(만경강) 구간은 전주군 조촌면

(助村面) 지역이었는데, 1914년 조촌면 지역(7개리)에 

이동면(3개리)과 이북면(3개리)의 일부가 추가되어 총 

13개 리로 조촌면의 지역 범위가 서쪽으로 확장되었다

(표 3). 이후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이 분리되면서 완주

군 조촌면이 되었으며, 이후 조촌면의 13개리 중 전주천

을 기준으로 동쪽(전주부성 쪽)에 위치해 있던 상가리(덕
진동, 1940), 오송리와 시천리(송천동, 1957) 그리고 전주

천 서쪽 지역인 동산리와 동곡리(팔복동, 1957)가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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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선시대 노선이 통과하는 조촌면의 3개리 지역과 마을명

3개리 마을명

동곡리 예암, 학상, 상리(上里), 신교, 매화(梅花), 구주(舊酒), 반룡, 유상, 동곡

동산리 구상, 신복(新福), 동산, 족항, 덕룡, 유상, 반룡, 동곡

고랑리 춘평, 월곡, 수곡, 평리(平里), 고랑(古浪), 신감(新甘), 상평, 청계, 상신, 감정(甘井), 진기, 대천

출처 : 越智唯七 編纂, 1917:345; 유재영, 1993:29.
* 굵은 글씨의 마을명이 조선시대 노선의 통과 지점임.

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조촌면은 1914년 13개 리에서 

1957년 8개 리로 축소되었다(조성욱, 2006).
이후 1983년 원동이 조촌면으로 편입되고(9개리), 1985

년에는 조촌면이 조촌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7년 조촌

읍이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조촌동(6개리)5)
과 동산동(3

개리)6)
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조촌동(6개리)은 1994년 

김제 지역의 4개 지역(도덕리, 강흥리, 도도리, 남정리)을 

편입하여 10개 리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조촌면

의 만성리가 혁신동으로 분리되면서, 2025년 현재 조촌

동은 9개 동(리) 지역으로 구성되었다(표 4). 
1914년 이후 조촌이라는 지명은 행정구역명으로 조촌

읍과 조촌동으로 유지되었지만, 조촌(助村)이라는 지명

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는 축소되었고, 위치도 동쪽에

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조촌동은 1914년 조촌면

의 13개리 중 4개 리만 남았는데(화전리, 반월리, 성덕리, 
용정리), 이 중에서도 1914년 이전부터 조촌면 지역이었

던 지역은 반월리 뿐이다(그림 8). 

2) 전군도로(1908년) 개설 이후 노선변화

조선시대 추천 ~ 한내 구간은 1914년 행정구역상으로 

조촌면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을 통과했던 조선시대 

노선은 추천(전주천) ~ 구주리(추천원) ~ 매화동 ~ 신복

리 ~ 감수리(감정, 우물) ~ 주엽쟁이(평리, 주막) ~ 한내

의 남북연결(남동에서 서북방향)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현재 도로명으로는 추천대공원 → 팔복로 → 팔복1길 → 

추천1길 → 추천4길 → 추천6길 → 신복5길 → 신복로 → 

감수길 → 한내로 → 신흥마을 → 평리마을(주엽쟁이) → 

삼화동 → 삼례교(한내) → 대천마을(현재는 마을이 없

음)이다. 추천 방향에서부터 조촌면의 동곡리(구주마을, 
매화마을) ~ 동산리(신복마을) ~ 고랑리(감정마을, 신감

마을, 평리마을)의 3개 리가 조선시대 전주부성에서 삼례

역으로 가는 도보 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표 5). 
1908년 전주 – 군산을 연결하는 신작로(폭 7m, 길이 

46.4km)는 조촌면 지역 중에서 주로 동산리를 동서로 관

통하는 노선(용산교-신복–동곡–반룡–유상–방초–여의–

동산 마을)과 반월리(신리–반월–성곡 마을) 구간에 해당

한다. 즉, 조선시대 도보 길이 조촌면 지역을 남북으로 연

결하는 노선이었다면(추천~동곡리~동산리~고랑리~한

내), 신작로는 조촌면의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용산교–

동산리–반월리–동산촌)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조선시

대에는 삼례로 가는 노선과 군산 방향(이성–신창진–만

경–옥구)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동곡리의 구주 마을에서 

분기(分岐, 삼거리)한 데 비하여, 신작로 개설 이후에는 

동산촌이 삼거리가 되었다. 동산촌에서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에서 삼례로 연결되는 노선(동산촌–구증–한내)
이 개설되면서(국도 1호, 현 삼례로) 동산촌은 새로운 

교통 중심지가 되었으며, 만경강에는 제방이 축조되고

(1924-1937) 양안을 연결하는 삼례교가 가설되었다. 그
리고 만경강 이북 지역에서는 삼례와 익산을 연결하는 

자동차 도로(현 국도 27호)와 동산역 – 삼례철도교 – 삼

례역 – 대장역 – 이리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연결

되어, 일본인들이 진출했던 만경강 유역의 주요 농업 중

심지인 동산촌(히가시야마 농장)과 대장촌(호소가와 농

장)을 연결하게 되었다. 즉,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노

선이 조선시대에는 남북 노선이었는데, 신작로는 동서 

노선으로 변화했고, 삼거리가 구주 마을에서 동산촌(東
山農場, 미쓰비시[三菱] 계열, 1908년 진출)으로 변화했

다(그림 9).
즉, 추천 ~ 한내 구간의 교통로는, 조선시대에는 추천 ~ 

구주리(주막) ~ 매화동 ~ 신복리 ~ 감수리(우물) ~ 주엽

쟁이(주막) ~ 한내의 남북연결 노선이었으나, 1908년 신

작로와 용산교의 개설로 용산교 – 동산리(신복 마을) – 동
산촌의 동서 방향으로 주요 노선이 변화했으며, 삼례와 

군산 방향으로 연결되는 교통 결절점인 삼거리가 구주 마

을에서 동산촌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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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로 개설 이전(1911년, 도면:익산, 1:5만) 신작로 개설 이후(1913년, 도면:익산, 1:5만)

그림 9. 1908년 신작로 개설 전후 추천 ~ 한내 구간의 교통로 변화

그림 10. 두 노선과 한내 도하지점(도면:고산, 1:5만, 1937년) 

3) 한내(만경강) 도강지점

조선시대에는 나룻배를 이용해서 한내(만경강)를 도

강했는데, 당시 나루터 마을은 삼례쪽(만경강 북쪽)에 대

천 마을(삼례면 삼례리)이 있었으나, 전주 방향(남쪽)에
는 나루터 마을은 없었고, 약 1km 지점에 주막 마을(주엽

쟁이, 현 평리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만경강 제방이 축조

된 이후에는 제방내부로 도로가 굽어서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만경강 양쪽 둑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개설

되었다(그림 10). 
특히 1914년 5월 임익수리조합

7)
은 만경강의 물을 황등

제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하면서 삼례 취입구(삼례

대교 삼례 쪽)를 만들었는데, 취입구의 상부를 전주 – 삼

례 간 도로로 이용하였다(조성욱, 2007). 이때 물의 이동 

경로에 있었던 비비정 아래에 비비정 수도(飛飛亭 隧道, 
터널)를 만들었다.8)

전주 – 삼례 간 국도(현 삼례로)는 경성 – 목포 간의 1등 

도로로 개설되었는데(1911년), 전주 – 군산 간의 신작로

가 통과하는 동산촌에서 삼거리를 형성했다. 현재는 동

산촌 – 구증 – 삼례교가 자동차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도보 노선이었던 구주리 ~ 신복리 ~ 감수리 

~ 주엽쟁이 ~ 한내 노선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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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주부성 ~ 삼례역 구간의 조선시대 노선과 신작로 및 현재의 교통로 

그림 11. 삼례읍 지역의 교통로 변화

4) 전주 – 이리(익산) 간 철도 노선

1908년에 개설된 전주 – 군산 간 자동차 도로는 만경강 

남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인 데 비하여, 1914년에 개통된 

경편철도 노선은 기존 전주 – 삼례의 조선시대 도보 노선

과 거의 비슷하게 만경강을 넘어 만경강 북쪽으로 삼례 

및 이리를 연결하고 있다. 철도 노선은 전주 지역(전주역

–용산교)에서는 신작로와 나란히 개설되었지만, 용산교

(전주천)를 건너면서 신작로는 만경강 남쪽으로 연결되

어 익산의 목천포에서 만경강을 도강하는 데 비하여(만
경교), 철도 노선은 동산촌을 거쳐 만경강을 건너 삼례로 

연결되고 있다(만경강 철교
9)). 

철도 노선이 일본인들이 진출한 농장(동산촌, 대장촌)
을 거쳐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군산선이 교차하는 이리

역(현 익산역)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비하여, 신작로는 전

주와 미곡 수출항인 군산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그 결과 신작로는 조선시대 도로와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개설된 데 비하여, 철도 노선은 조선시대 

노선과 유사하게 개설되었다. 또한 삼례 철도역이 삼례

읍의 서쪽 지역에 개설되면서(삼례도찰방 서쪽 약 1.4km), 
기존 삼례도찰방을 중심으로 했던 삼례의 중심 지역이 철

도역(삼례역)이 개설된 서쪽으로 이동했다.10)

 
3. 한내(만경강) ~ 삼례도찰방 구간

현재 완주군 삼례읍 지역인 한내에서 삼례역까지의 조

선시대 노선은 한내(만경강) ~ 대천 마을(나루터 마을) ~ 

찰방다리(석탑천 건너는 지점) ~ 삼례도찰방(현 삼례동

부교회)11)
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다(전북전통문화연구

소, 2001). 현재의 삼례교 → 삼례로 → 터미널 사거리 → 

동학로 → 역참로 → 삼례 동부교회 노선이다. 
삼례도찰방에서 한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석탑천

을 건너야 하는데, 이곳에 찰방다리가 있었다(삼례읍 태

평리). 현재 석탑천은 우성아파트 남쪽에서 만경강으로 

연결되는 배수로(남쪽 방향)와 서쪽 금와습지 생태공원

으로 연결되는 도수로인 독주항(犢走項)으로 연결되고 

있다. 독주항은 1850년경 궁방전(민영익 소유)의 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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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었는데, 1904년 대장촌 지역에 진출했던 호소가와 

농장이 1909년 11월에 독주항 및 제언을 매입한 후, 1910
년 9월 삼례 대명아파트와 북쪽의 금반마을 사이의 구릉

지를 관통하는(금마교–철교 사이) 독주항 수리시설을 보

수했다. 이 지역은 대장촌에 본부를 둔 전익수리조합

(1910)의 독주항 수로와 황등제에 기반을 둔 임익수리조

합(1909)의 만경강 취수구 및 비비정 수도 등의 농업용 

수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현재 삼례교 – 삼례읍 연결도로는 1911년 당시 1등 도

로로서 경성 – 목포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에 해당한다. 
삼례의 중심지는 1896년 삼례도찰방이 폐지되고, 1914
년 삼례 철도역이 서쪽에 개설되면서 역참로와 동학로가 

만나는 완주 우체국과 삼례농협 앞 사거리 그리고 터미널 

부근으로 중심지가 이전되었다(최진성, 2011:62). 그리

고 사거리와 삼례철도역 사이에는 삼례 면사무소와 파출

소 등 행정기관과 삼례초등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후 삼

례로(터미널 사거리–우석대 사거리)가 개통되면서, 기존 

중심 지역을 통과하던 동학로(삼례터미널–농협–우체국)
는 구도로가 되었으며, 삼례읍 사무소도 2016년에 동쪽

으로 이전하였다(그림 11).
이상과 같이 전주부성에서 삼례도찰방까지의 조선시

대 노선과 현재 노선은 1908년 개설된 전군도로의 영향

으로 노선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전주부성에서 전

주천까지 지역에서의 노선변화, 전주천의 도하지점 변

화, 전주 – 삼례에서 전주 – 군산으로의 중심지역 연결의 

변화, 만경강 도강 지점, 구주리에서 동산촌으로 교통 삼

거리의 변화 등이 나타났다(그림 12).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라도의 주요 도시였던 전주

부성(서문)에서 삼례도찰방 사이의 노선을 확인하고, 
1908년 신작로 개설 이후 이 지역에서 나타난 교통로 변

화와 그에 따른 지역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주부성 ~ 삼례도찰방 사이의 교통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첫째, 전주부성 서문 ~ 추천 구간에

서는, 조선시대에 서문 ~ 공북정 ~ 비석거리 ~ 숲정이 ~ 
떡전거리 ~ 상가리 ~ 가리내들 ~ 추천 노선이 주요 노선

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에서는 1908년 신작

로 개설(전주-군산)로 조선시대길(추천길), 태평길, 팔

달로 등으로 노선 변화가 있었으며, 전주천의 도하 지점

도 추천에서 약 1km 하류의 용산교(현 추천대교)로 변화

했다.
둘째, 추천 ~ 한내 구간은 조선시대에는 추천 ~ 동곡리 

~ 동산리 ~ 고랑리 ~ 한내로 연결되는 노선이 이용되었

다. 이 구간에서는 전주천 도하 지점의 변화(추천에서 용

산교로), 1908년 신작로 개설에 의한 노선의 변화(남북 

중심에서 동서 중심으로 노선변화), 군산 및 삼례 방면의 

도로 분기점이 구주 마을에서 동산촌으로 변화하는 등 

교통 노선의 변화에 따른 지역변화가 크게 나타났던 지

역이다.  
셋째, 삼례읍의 한내 ~ 삼례도찰방 구간은 조선시대에

는 한내 ~ 대천마을 ~ 찰방다리 ~ 삼례도찰방으로 연결

되는 노선이었다. 이 구간에서는 만경강의 제방 및 농업

수리시설 공사, 만경강 철교의 건설, 자동차 도로인 삼례

교의 건설, 철도역에 의한 삼례읍의 중심지 변화 등의 지

역변화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주부성과 삼례도찰방 구간에서는, 전주

를 중심으로 전주 – 삼례에서 전주 – 군산으로의 주요 연

결 지점 변화에 따른 교통 노선의 변화, 도보에서 자동차 

및 철도교통으로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른 조선시대 도보 

길에서 자동차 도로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선변화, 교
통로 변화에 따른 하천 도하 지점의 변화, 노선 변화에 따

른 교통 결절 지점의 변화 등을 살펴봤다. 추후 조선시대 

노선과 1908년 이후 노선 변화에 따른 해당 지역에 나타

난 지역변화 연구를 통하여, 교통로 변화가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註

1) 이순신은 1597년 4월 22일 여산에서 출발하여, 

낮에 삼례역을 거쳐, 저녁에 전주성 남문에 도착

했다(이순신, 난중일기).

2)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경

계, 통샘, 통정, 통시암 등으로 불림(유재영, 1993: 

55).

3) 비비정(飛飛亭, 해발 38m, 완주군 삼례읍 후정

리 820-3)은 한내(만경강)의 북쪽 절벽 위에 위

치하는 정자로 1573년 최영길(崔永吉)이 창건했

고, 1752년 관찰사 서명구(徐命九)에 의해 재건

되었다가, 1998년 다시 복원되었다(한국향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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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전, ‘비비정’). 그리고 비비정 북쪽 50m 지

점에 위치하는 호산서원(湖山書院, 완주군 삼례

읍 후정리 137)은 1805년 지방 유림에 의해서 설

립하였으나,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가, 1958년 복원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산서원’).

4) 덕진동의 용산평[龍山坪]에서 유래, 1925년 철근

콘크리트교 가설.

5) 조촌동 6개리(화전리, 반월리, 성덕리, 용정리, 만

성리, 원동)

6) 동산동 3개리(여의리, 장동리, 고랑리)

7) 임익수리조합은 1909년 2월 설립, 황등제를 수원

으로 함.

8) 비비정 수도는 1920년 5월 개축하면서 밑바닥의 

폭을 7자(212.12cm)에서 14자(424.24cm)로 확

장함.

9) 만경강 철교는 자동차 교량인 삼례교의 서쪽에 위

치하는데, 1914년 경편철도 때는 목교(木橋)였으

나, 1928년 표준궤공사 때에 콘크리트 교량으로 

건설했다(구 만경강 철교, 길이 476m). 그러나 

2011년에 전라선을 복선화하면서, 비비정 아래로 

터널을 뚫어 새로운 철도 교량을 만들었다.

10) 현재 삼례역은 2011년에 준공됨.

11) 삼례동부교회 : 역참로 53, 삼례리 1074-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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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국토･지역,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등 학교 등, 지리학, 지리

교육, 관련

2.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3.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

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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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

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

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

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

전에 공적이 있는 자 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 1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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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

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 원

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 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 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

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이의 구성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정관의 변경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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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

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3. 단체의 존속기간 동안 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원칙

으로 한다.

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관리할 것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본 정관 제정 당시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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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1년  6월 18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연구” 및 “이중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

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

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

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

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5. 연구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

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

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

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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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

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

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은 절대 삼가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

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

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

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

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7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

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

사위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

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

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

원장, 사무총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제10조 (조사와 결과 보고) 

1.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

이익,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

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시작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④ 조사과정 및 판단의 근거

⑤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 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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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1. 회장은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지리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

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

릴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지리학회 이사회에

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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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

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

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

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

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

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

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

일은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접수일은 투고논문의 편집위원회 접수일로 한다.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한국지리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

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

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3)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경

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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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

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이나 이후 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

해 진행된다. 심사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논

문은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

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하지 않

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

할 수 있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고 정해진 기

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한 논문이 연이어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 받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

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

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

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

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

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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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주요어

를 제시한다.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Ⅰ.

     1.

      1)

       (1)

         ①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

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리학 연

구방법론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주석 예. * 해당 연구자료는 ... 

(‘*’와 글자를 한 칸 띄워준다.)

(3) 표 작성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

리학분류).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

측에 기재한다.

6) 미주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
1)
에 의하면 …).

7) 감사의 글

(1) 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8) 참고문헌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

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

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

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Correspondence: Kildong H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hongkildong@hnu. 

ac.kr)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

김창환(2015)에 의하면…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최근 연구(Langran and Chrisman, 1999:102; 이

기석･민태정, 2001)에 의하면…

…을 받아들이고 있다(최원회, 2012).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

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

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

최성길･장호(2008:10)에 의하면…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

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

종욱 등, 2008).

논문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

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

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 644 -

…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① 재인용한 문헌에서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해

서 인용하는 경우

예. Rimmer(2002, McGee, 2009에서 재인

용)에 따르면 ...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

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

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7) 번역본

① 문장 끝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 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

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

(Venier, 2004; Rü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Deleuze(1968, 김상환 역, 2004)에 따르면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 없이 싣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

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

파벳 순으로 싣는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

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② 외국어 문헌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1), 54-66.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김상호, 1958, ｢지리학｣,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옥한석･서태열, 2009, ｢세계화 시대의 한국지리 

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② 외국어 문헌

Abler, R., Adams, J.S., and Gould, P., 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arshall, T., 2016, Prisoners of Geo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London: Elliot & Thompson.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

을 작성한다.

예.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

가｣, 서울: 책과함께).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selection for small-scale map generalization, in 

Buttenfield, B.P. and McMaster, R.B., eds., 

Map Generalization: Making Rules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Essex, U.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36-149.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외국어 문헌

Palmer, R.E., 2014, Analysis of the Spatial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n Traditional 

and Web-facilitated Introductory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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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Using Aerial Photography and Geo- 

visualization Techn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Arizona 

State University.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김창환, 2011, “한국 지오파크 동향과 지역간 연계 협

력 방안: 접경지역 로컬푸드 연계협력을 사례로,” 한

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35-38.

   ② 외국어 문헌

Moellering, H., 1993, MKS-AspectTM: A 

new way of rendering cartographic Z surfaces, 

Proceedings, 6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May 3-9, Cologne, 

Germany, 675-681.

(6)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중앙일보, 2012년 4월 10일자, “서울시…”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제6장 발 행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2)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 지리

학회가 소유한다.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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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전    화 팩    스

직    위 학생의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으로 표기

우편물수령지  소속기관 (                   )  자택 (                    )

학 력 년  월 학      교 학 위

경 력 년 월 근  무  처 직 위

본인은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지리학회 회장 귀하

※ 개인회원 가입 신청자는 연회비 2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서는 아래의 주소나 FAX, E-mail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농협 301-0329-4024-61 (예금주 : 한국지리학회)

∙주 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J동) 

1층 105호 학사운영실

∙전 화 : (02)2260-3113  ∙팩스 : (02)2260-3108  ∙ E-mail : geography.akg@gmail.com

한국지리학회 가입 신청서



�한국지리학회지� 투고 신청서

성 명
한글

◈        년    월    일 접수
영문

소속/직위
한글

영어

연 락 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Fax

공동투고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논문제목
한글

영어

원고종류 논문 □     단보 □     자료 □     서평 □     번역문 □     기타 □   

원고매수 본문      매 그림      매 사진      매 표      매

학회발표여부
발표: 했음 (       )  안했음 (       )

(하였을 경우, 학회명:                         , 발표일:         년     월     일)

별쇄본 필요함 (      부)

기타 편집시

요망사항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투고자는 원고(그림, 표 포함)를 아래의 연락처 이메일로 전자 형태로 제출한다. 

※ 투고자는 투고 시 심사료(60,000원)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은행) 301-0300-5174-21 (예금주 : 한국지리학회) 

※ 연락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한국지리학회 편집위원회

전화 (02)880-7725   팩스 (02)882-9873   이메일 journal.ak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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